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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론적 틀
신기후체제와글로벌 에너지 질서

김연규·조정원

문제�제기

2015년 12월 12일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UN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당사국총회

(Conference of Parties: COP)에서 2020년 이후의 국제 기후변화 대응 체제

를 규정하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되었다. 기후 재앙으로 인

한 인류의 파국을 막기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를 포함한 195개 협약 

당사국 정상들이 참여했는데 총회가 열렸던 2015년 12월의 기간을 일부

에선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2주’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번 파리 총회의 

목표는 지구 기온 상승을 2도 이내로 묶을 수 있는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 

즉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대체할 ‘신기후체제

(New Climate Regime)’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파리 기후회의의 주요 결

과물은 파리협정으로서, 이 협정은 전문과 29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었는



이름을 밝히는 
것이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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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 협정에서는 지구 기온 상승을 2도보다 더 낮게 억제하고 나아가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목표가 제시되었다. 21세기 중반

에 온실가스 순 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한다는 장기 방향도 제시되었다. 기

후협상의 합의문에 1.5도 목표가 언급된 것은 처음이다. 이 기후변화 국

제 협상의 가장 중요한 진전은 과거와 달리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기후

행동에 참여해 감축을 시행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는 점이다.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신기후체제 출범이 가시화되면서 각

국의 에너지 정책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연계하는 차원에서 변하고 있

다.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에너지 수요가 점증함에 따라 에너지 공급 안보

를 우선시하는 에너지 외교를 펼치고 있으나 신기후체제하에서는 기후 

안보와의 균형을 위해 에너지 공급 안보의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Umbach, 2015). 각국이 에너지 안보와 새롭게 강화되고 있는 기후 

안보의 상충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국은 ‘에너지 기후 

연계(Energy-Climate Nexus)’에 대해 면밀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

다??) 미국, 중국, 유럽 국가들이 신기후체제하에 에너지 안보를 어떻게 

재정의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후 안보와 지속가

능성 간의 연계 속에서 주요 국가들이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어떻게 평가

하고 규정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이다. 

2013년 미국의 태평양 함대 제독은 “기후변화는 세계가 처한 가장 심각

한 위협”이라고 언급했으며, 미 국무장관 케리는 기후변화를 “대량 살상 

무기”에 비유했다. 사실 동아시아는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하다. 동아시아

는 기후변화로 농작물 생산이 악화되어 식량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다. 게

다가 경제성장으로 인해 해외 에너지 수입 의존도도 높다. 이러한 수입 의

존도를 줄이기 위해 동아시아는 최근 원자력을 중시해왔다. 하지만 아시

아 국가들은 기후 악화로 원자력 시설들의 위험성이 노출되어 원자력의 



이로 인해 국내 
정치인들은 기후변화가 
에너지 안보를 제고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기회라고 
판단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고 있다? 

활용하고 있으나 
특히 미국에서는

이 부분이 
모호합니다.

→활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둘 중 하나의 형태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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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마저 불투명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북미 셰일혁명으로 LNG 구도

가 변화함에 따라 LNG가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으나 LNG 인프라와 가

격 체계의 미비로 확산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아시아 지역의 경우 기

후변화와 불안한 에너지 안보가 결합되어 국가들의 기반이 취약해져 있

다. 따라서 아시아 지역 차원의 에너지, 기후, 식량, 환경문제들을 동시에 

다루기 위한 지역 협력이 절실하다. 아시아 지역 차원의 태양력과 풍력을 

활용해서 지역 스마트그리드 체계 등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점차 중요

해지고 있다. 신흥국, 특히 아시아를 중심으로 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온실가스 규제로 인해 석유·석탄의 비중이 감소하는 한

편 가스·신재생 등 저탄소 에너지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가스의 안정적

인 공급을 둘러싼 국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녹색 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 즉 ‘글로벌 그린 레이스(Global Green Race)’가 본격

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U를 위시한 국가들은 1995년부터 에너지 정책의 목표를 공급의 안정

(security of supply), 경제적 경쟁력(economic competitiveness), 환경의 지

속가능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이라는 이른바 ‘에너지 트라이앵글’

로 설정해왔다. (지금은??) 신기후체제의 도래와 함께 지속가능성의 일부

로서 기후변화가 공급 안정, 경제적 경쟁력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대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기후변화가 에너지 안보도 

제고하고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기회로 본다고 정치인들은 국내 정

치에 활용하고 있으나 특히 미국에서는 정치 세력 간에 다른 입장을 가지

고 있다. 

이 글이 제기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신기후체제하에서는 에너지가 소

비·공급되는 방식이 혁명적으로 바뀔 것이며, 그 핵심은 전력발전의 변화

에서 시작되리라는 것이다(Varun & Norris, 2016: 147). 많은 연구에서는 



책 전체의 
통일성을 위해 

영문은 삭제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국제 협력 및 지역 
협력의 형태?

12 제1부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와 신기후체제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는 데서의 핵심 사안이 전력(electric power)이라고 

지적한다. 전기자동차도 원유를 대체하는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전력이 

상류(upstream) 부문이라면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자동차는 하류

(downstream) 부문에 해당되어 상류의 혁명이 자연스럽게 하류로 확산될 

것이다(Varun & Norris, 2016: 148).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에 따르면 현재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발전소가 전 세계 전력

의 약 70%를 공급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를 섭씨 2도로 제한할 가능성을 

50%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발전율을 7%까지 낮추어

야 한다. 

에너지 안보와 기후 안보는 기후변화가 국제 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한 

이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인식되어왔다. 에너지 안보와 기후 안보는 매우 

특별한 조합이라서 경쟁 관계이지만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동맹 관계이

기도 하다(Energy security and climate policy are strange bedfellows). 이러

한 에너지와 기후 문제 간 관계의 특징이 가장 잘 반영된 에너지 외교 정

책이 2008년에 채택된 EU의 ‘2020 기후와 에너지 패키지(2020 Climate 

and Energy Package)’다. EU는 여기서 2020년까지 ① 1990년 대비 온실가

스 배출 20% 감축, ②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

대, ③ 에너지 효율 20% 증대 등 ‘20-20-20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이는 

최근 (2020??) 기후와 에너지 패키지 및 에너지 로드맵 2050으로 개편되

었다. EU의 이 패키지는 탄소 배출을 감축하면서 동시에 에너지 안보를 

제고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미국, 중국, EU, 일본 등 모

든 선진국은 신기후체제하에서 기후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

를 수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우선적으로 석유, 석탄, 천연가스, 신

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에너지 믹스의 변화와 이를 위한 국제, 지역 협력 

형태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마다 신기후체제하에서 조금씩 다른 



에너지 안보 제고 및 탄소 
감축의 원인은 에너지 

수요 증가로 동일하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반드시 동일하지 않고 

상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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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믹스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다.

EU의 비전과 같이 기후 안보를 제고하는 것이 에너지 안보도 동시에 제

고하는 방법일까? 에너지 안보를 제고하는 것과 탄소 감축은 그 원인은 

에너지 수요 증가에 있지만 해결 방법은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가지는 않

고 상충할 수 있다.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하고 에너지 효율과 신재생 기술

을 확산시키는 것이 에너지 안보와 기후 안보를 동시에 달성하는 방안으

로 제시되지만 석탄 매장량이 풍부한 많은 국가들의 경우, 또는 셰일 개발 

기술로 원유와 가스가 새롭게 풍부해진 국가의 경우 이러한 원유, 가스, 

석탄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에너지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기후

와 환경적 제약 때문에 줄어든 화석연료만큼 추가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비교적 청정한 가스 등을 대규모로 대신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 불

안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제로 탄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행기 동안에

는 자원 및 에너지의 수출입을 위한 경쟁과 쟁탈전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

이 크다. 수입국은 수입국대로 대체 에너지를 확보해야 하며, 화석연료 수

출국은 수출국대로 얼마 남지 않은 화석연료의 시대와 국가 수입의 감소

에 대비해 수출 극대화에 나서야 한다. 셰일 원유와 가스의 생산과 수출을 

환경 및 경제적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전통 원유에 대한 의존 및 가스 생

산국인 러시아와 중동에 대한 의존을 심화시켜 에너지 안보 불안을 가중

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기후 안보가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담보하는지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므로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연구의�목적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신기후체제 출범이 가시화되면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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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산업을 포함한 경제 전반에 저탄소 경제 구조로의 전환이 강력히 요

구되고 있다. 국내적으로 에너지 정책은 이미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연계

되기 시작했다.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이 외교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

한 에너지 외교를 강화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에너지 외교도 신기

후체제하의 새로운 비전을 설정하고 국제적 흐름에 대응해나가야 한다. 

이 글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EU를 비롯해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주요

국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에너지 외교의 내용, 사례, 추진 체계 등을 분석

함으로써 신기후체제하에서 한국의 에너지 외교 추진 방향을 제언하려 

한다. 후속 연구로는 신기후체제하 동북아시아 한·중·일 3국의 에너지·

기후 지역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신기후체제로 글로벌 에너지 

질서가 재편되는 가운데 (동북)아시아는 에너지 수요가 가장 급증하고 있

는 지역이자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지역이다(Jain, 2014). 한편 에너지 안

보가 매우 취약한 지역이기도 하다. 한·중·일 3국은 중동 지역에 대한 수

입 의존도가 매우 높아서 가격에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으며, 해상 운송

로 또한 불안한 실정이다. (그런데도??) 한·중·일 3국 간 지역 협력 수준

은 매우 낮다. 경제 협력은 느는 데 비해 정치 안보 분야의 협력은 따라가

지 못하는 ‘아시아 패러독스’가 존재한다.

기존�연구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는 최근 들어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는 양대 글

로벌 문제이지만 지금까지 별도의 문제로 다루는 경향이 있었다. 기후변

화와 에너지 문제가 본격적으로 연계되기 시작한 것은 2013년에 IEA가 

발행한 특별 보고서 ｢Redrawing the Energy-Climate Map, World Energy 

이러한 현상을 
‘아시아 패러독스’라고 

한다?

영문 번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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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look Special Report｣(2013)에서였다. IEA는 2013년 4월 보고서를 통

해 지구 평균 온도를 2도 상승 범위에 묶어두기 위해 에너지 관련 탄소 배

출 감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① 구체적인 에너지 효율 제고 방안 채택

(탄소 배출 감소의 49%를 차지), ② 석탄발전소의 건설과 사용 제한(21% 차

지), ③ 석유가스 개발로 인한 메탄(CH4) 배출 감소, ④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국가 보조금의 단계적 철폐 등 네 가지 정책의 실행을 제시했다. 

2013년 ≪엔바이런멘털 폴리틱스(Environmental Politics)≫는 ‘기후변

화와 에너지’ 특집호를 발간하고 데이비드 토크·세바스티 엘레니 베지

기아니도(David Toke & Sevasti-Eleni Vezirgiannidou) 등 다수 전문가의 논

문을 게재했다. 기존의 연구 성과들에서 다룬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의 

연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우선,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넥서스(Climate Change and Energy Security Nexus)를 들 수 

있다.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넥서스는 지구 표면 온도의 상승과 그로 인

한 이상 기후 현상들이 국가 내부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에 미치는 영향

에 초점을 맞춘다. 그 과정에서 지구의 이상 기온 현상들은 국가나 지역의 

에너지 안보에 위협을 증폭시킬 수 있는 존재(threat multiplier)로서 다뤄

져왔다(Center for Naval Analyses, 2007; King, DuBois and Gulledge, 2013).1 

이러한 관점은 2007년 8월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으로 인해 앨라배마 주 

브라운스페리 원자력발전소의 냉각수 사용이 어려워지면서 가동을 중단

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기후변화가 발전량의 감소를 유발할 수 있음이 

입증된 바 있다.2 또한 최근 네팔의 사례도 기후변화가 에너지 안보에 위

1 이러한 논지는 2007년에 나온 보고서 ｢국가 안보와 기후변화의 위협(National Security and 

the Threat of Climate Change)｣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그 이후 해외의 많은 연구들이 

기후변화가 에너지 안보를 비롯한 국가의 전체적인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 동

의하면서 기후변화가 에너지 안보의 위협적 요소로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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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이 될 수 있다는 논리에 설득력을 더해주고 있다. 네팔은 기후변화로 인

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이 감소함에 따라 네팔 내 전력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수력발전량도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력난도 계

속되고 있다.3

두 번째로 토지 사용 기후변화 에너지 넥서스 간 연계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연계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파급 효과에 주목한다. 우선 자원의 채

굴 및 개발에 따른 토지 사용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를 초래한다. 온실

가스 배출량의 증가는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 현상을 유발해 토지의 

생산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사용과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는 <그림 1-1>에 제시된 것처럼 서로 연계될 수밖에 없다

(Virginia, Rebecca and Keith, 2011).

토지 사용 기후변화 에너지 넥서스를 감안하면 알베도 효과4에 따

른 기후변화의 문제에 대한 인식, 잠열의 활용,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사용의 활성화를 통해 생태 보호를 추진해야 한다. 그러

나 현재와 같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사용 패턴은 토지 사용과 기후변

화, 주변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2011년 캐나다가 교

토의정서에서 탈퇴하는 원인을 제공했던 앨버타의 타르샌드 개발 과정이 

대표적인 사례다. 앨버타의 지방정부는 타르샌드 채굴을 위해 수림 지대 

벌목을 허용했다. 벌목을 완료한 후 개발 업체가 본격적으로 타르샌드 채

2 Julian Fulton, Cooley Heather and H. Peter Gleick, “Water for Energy: Future Water 

Needs for Electricity in the Intermountain West,” (Oakland, California: Pacific Institute, 

2011), p. 9. 

3 안희민, “수자원 고갈 네팔, 짐코에 SOS?” ≪에너지경제≫, 2015년 4월 14일, http://www.

ekn.kr/news/article.html?no=130489(2015년 11월 28일 검색).

4 알베도 효과는 태양에서 투사된 빛이 지구의 대기나 지면에서 부분적으로 흡수된 후에 반

사되는 비율에 따른 여러 가지 기온 변화의 효과를 의미한다.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오존층

의 파괴와 이산화탄소, 수증기 때문에 발생하는 온실효과 모두 알베도 효과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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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Virginia, Rebecca and Keith(2011: 758).

<그림 1-1> 토지 사용 - 기후변화 - 에너지 넥서스 간 연계

굴을 진행하면서 지반을 깊게 뚫고 들어가는 작업을 진행했고 그로 인해 

지반이 약화되었다. 또한 채굴한 타르샌드는 물로 세척하더라도 호수와 

강의 바닥에 가라앉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수자원의 오염을 피할 수 없었

다. 또한 타르샌드가 사용되면서 오염 물질 배출이 늘어나고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외에도 화력발전소가 가동되는 지역에는 토지에 석탄의 재와 슬러

리가 지속적으로 쌓이면서 토양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5 아울러 정유 공

장, 원유 및 가스 저장소 같은 에너지 관련 인프라는 토지의 지표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화석연료의 개발 또는 사용으로 인한 토지 

사용 및 기후변화의 악순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의 사용 감소, 

5 F. M. Orr Jr et al., Coal Waste Impoundments: Risks, Responses, and Alternatives

(National Research Council, Washington, DC,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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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의 점진적 사용 증대, 경관생태학(landscape ecology) 관점에

서 토지 사용 기후변화 에너지 넥서스 정책 수립과 실행, 이해 당사자

들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타당성 평가가 요구된다(Virginia, Rebecca and 

Keith, 2011).6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에너지 식량 넥서스(Water-

Energy-Food Nexus)를 들 수 있다. 이상 기온 현상은 수자원의 고갈과 에

너지 공급의 부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식량 생산량 감소로 인해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식량 안보)을 저해할 수 있다. 수자원 고갈, 에너지 부족, 식

량난의 3중고는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

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림 1-4>와 같이 수자원과 에너지, 식량 안보의 

연계에 따른 지속가능한 적응을 위한 주요 원칙들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정책·제도적 환경을 제시했다(Rasul and Sharma, 2015).

<그림 1-2>에서 필자들은 수자원 에너지 식량 넥서스 관점에서의 

기후 정책과 기후변화 적응 계획의 수립, 폐기물 감소를 통한 경제적 효율 

제고, 수자원·에너지·식량의 안정적 공급, 지속가능한 에코 시스템 서비

스에 대한 투자가 주요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이러한 주요 

원칙들을 바탕으로 빈곤 감소, 지속가능한 발전, 수자원과 에너지, 식량 

6 경관생태학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지역의 생태계의 보호와 복원, 관리와 이용 

계획의 과학적인 기반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정책과 환경 정책을 수립하기 위

해 나온 학문 분야다. 데일 버지니아(Dale H. Virginia), 에프로임슨 레베카(Efroymson A. 

Rebecca), 클라인 키스(Kline L. Keith)는 생태계와 환경의 보호를 위해 화석연료 사용 증

대에 따른 이상 기후 현상과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한 토지 생산성의 저하, 토지 생산성의 

저하로 인한 식량 수확과 생산 감소 등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체계적인 양적 연구 방법의 

개발을 제안했다. 또한 자원 개발과 토지 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 간의 소통과 

가치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Dale H. Virginia, Efroymson A. Rebecca, Kline 

L. Keith. “The land use–climate change–energy nexus.” Landscape Ecol, 26(2011), pp.

767~768.

<그림 1-2> 
아닌가요? 식량 안보를 

연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적응을 
유지하기 위한 주요 

원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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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Rasul and Sharma(2015: 16).

<그림 1-2> 수자원·에너지·식량 안보의 연계에 따른 정책 적응 네트워크

공급의 취약성 감소를 추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자원과 에너지, 토지의 스마트한 활용이 가능한 시스템의 구축, 연

관 분야들 간의 협조를 바탕으로 하는 통합적인 넥서스 정책 수립과 실행, 

빈곤 감소와 에너지와 수자원, 식량 공급의 취약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

는 정책 목표의 연계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들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기후변화가 에너지 정책이나 다른 정책의 하부 정책으로 다뤄졌다고 

언급한 연구도 있다(Bazilian et al., 2010). 이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정책에

서 강조하는 온실가스 저감과 관련된 내용들이 전통 에너지 산업의 목표

에서는 이질적인 것으로 취급되어왔으며 재정과 기술, 리스크 관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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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보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메두피 화력발전소 사례 분석을 통한 에너지 안보

와 기후변화의 연계를 다룬 연구에서는 단기적인 에너지 안보 문제 해결

과 자원 소모형 산업 발전을 위한 저렴한 가격의 전력 공급에 대한 선호가 

미래의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비용 지출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Bazilian, M. Hobbs, F. Benjamin, Blyth Will MacGill Iain, Howells Mark, 

2011).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메두피 주 정부의 재정을 지속가능

한 산업구조 개편과 에너지 산업의 저탄소화를 유도하는 데 사용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논문의 필자들은 메두피 주 정부가 이를 위해 

어떤 정책을 수립·실행해야 하고 이해 당사자인 기업들과 산업구조를 개

편하기 위한 협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

시하지 않았다.

2장에서 소개한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측면과 (기후변화가??) 에너지 안

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목한 연구에서도 그동안의 연구 동향을 정리

해놓았다(King, DuBois and Gulledge, 2013). 이 연구의 필자들은 (자신들

이??) 논문을 쓴 2013년까지는 연구들의 분석이 국가 단위에 치우쳐 있고 

지역적으로 선진국들과 개발도상국들의 문제를 주로 다루었다고 언급했

다. 또한 2007년 IPCC의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바

탕으로 연구들이 나왔기 때문에 2006년 이후의 과학기술 진보는 반영되

지 않은 부분이 많으며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측면에 치우쳐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엘리자베스 샬레키(Elizabeth L. Chalecki)는 기후변화 에너지 넥서스 

관점에서 환경 안보를 다루었다. 이 연구에서는 환경 안보(environmental 

security)라는 개념이 국가나 사회의 환경 자산의 희소성, 환경문제로 인한 

리스크, 환경과 관련된 긴장이나 갈등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산

본문 출처에는 
저자의 성만 

넣습니다. 수정 
부탁드립니다.

이 책의 2장을 
뜻하나요?

2장에서 소개할?

바탕으로 한 
연구들이 주로 
실렸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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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halecki(2014: 2).

<그림 1-3>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환경문제와 갈등 유발

화탄소를 중심으로 한 오염 물질의 배출로 농산물의 수확량이 감소하면 

식량의 부족이 유발된다(<그림 1-3> 참조).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과 시민 

사회의 불안정이 지역의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국제적인 갈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 또한 오염 물질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북극의 변화와 자연 재앙, 아노펠레스 모스키토 같은 전염병을 유발하는 

곤충들은 환경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문제

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자 환경 협약을 통한 자원의 보존, 청정에너지 사용 

증대를 통한 환경 안보의 증진을 주장했다(<그림 1-4> 참조).

이 연구에서 언급한 다자 환경 협약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국가들 간에 

협력과 거버넌스가 추진되어야만 가능한 결과물이다. 그러나 필자들은 

다자 환경 협약에 필요한 국제 협력과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의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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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halecki(2014: 9).

<그림 1-4> 환경 갈등을 감소·예방하기 위한 피드백

인 추진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한국 학계에서는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넥서스에 대한 연구가 해외에 

비해 활성화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된 연구 성과의 수도 많지 않

다. 그중에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의 연계를 다룬 연구로는 2012년 정

하윤과 이재승이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의 미국의 기후변화 및 신재생에

너지 정책을 분석한 논문을 들 수 있다. 이 논문에서 클린턴, 조지 W. 부

시, 오바마 행정부의 각 쟁점별 전개 과정과 두 쟁점의 정책적 수렴 과정

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은 외부적

으로는 국제 유가의 변동과 국제 기후변화 레짐 형성 과정의 영향을 받았

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에너지 안보, 환경 보호, 경제 발전의 흐름에서 

(정책을??) 수용했다. 클린턴 행정부는 기후변화 쟁점을 환경 보호와 경

제 발전 맥락에서 수용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경제 발전에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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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점을 주장했다. 부시 행정부는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하면서 국제 

기후변화 레짐에서의 규범 준수를 거부했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신재생

에너지 쟁점을 에너지 안보와 경제 발전의 흐름에서 수용하면서 클린턴 

행정부의 기조에서 큰 변화를 주지는 않았다. 이러한 기조는 오바마 행정

부에서도 계승되어 기후변화와 신재생에너지 쟁점이 고용 창출과 경제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므로 필자들은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의 미국의 기후변화와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시장을 기반으로 하

는 경제적 접근이라는 기조하에서 정책적 연속성이 이어져왔다고 주장했

다(정하윤·이재승, 2012). 

이 외에 기후변화 에너지 넥서스라는 개념을 직접 내세우지는 않았지

만 환경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에너지와 기후변화의 연계에 대한 각국의 지

역 사례 연구들도 실려 있다. 일본 기타큐슈 시의 환경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는 시민들의 공해 문제에 대한 반발을 계기로 기타큐슈 시와 기업이 

협력해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와 주민, 기업들 간에 거버넌스를 확립

해가는 과정을 설명했다. 또한 일본 중앙정부가 기타큐슈 시 정부에 1990

년대 초반에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행동계획’과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

한 지방 시범 계획’ 연구 사업을 시작하도록 권유하고 재정을 지원하기 시

작하면서 에코타운, 에코 콤비나트 건설을 추진하게 되고 이를 통해 일본

에서 에너지를 재활용하고 오염 물질 배출량이 감소하며 기후변화 대응

에서 성과를 내게 된 과정을 소개했다(신상범, 2011). 이를 통해 환경문제

를 해결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입증했으며, 친환경 도시와 친환경 공단 건설을 통한 기후변

화 에너지 정책의 효과적인 연계가 환경문제 해결과 친환경 도시 건설

의 선결 과제임을 보여주었다. 

중국의 베이징 시에서 3시간 거리에 위치한 허베이 성(河北省) 바오딩 

에너지와 
기후변화를 

연계한 각국의 
지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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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保定市)의 사례 연구는 중국 기후변화 에너지 넥서스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조정원, 2011). 바오딩 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태

양광과 풍력발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그 결과 신재생에너

지 기업 티엔웨이잉리(天威英利)가 성장할 수 있었다. 또한 스위스 정부 

발전협력처와 저탄소 도시 건설에 대한 협력의향서를 체결하고 WWF의 

저탄소 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화석연료 사용은 줄이고 신재생에너

지 사용은 증대함으로써 탄소 배출량 감소를 지향하는 친환경 도시 건설

을 추진했다. 그러나 환경 및 기후변화와 관련된 중국 중앙정부의 정책 기

능 분산, 환경보호부의 기능과 역량 취약, 바오딩 시 정부의 재정 부족으

로 인해 환경 거버넌스와 기후변화 에너지 넥서스가 성과 창출에 어려

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중국 환경 거버넌스와 기후변화 에

너지 넥서스 정책의 문제점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2015년 6월에 발표된 물과 위생에 대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공적개

발원조(ODA)에 대한 논문에서는 수자원 에너지 식량 넥서스에서 물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국국제 협력단이 수립한 국가 협력 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에 따라 개발 원조 공여 국가들에 어떤 형태로 지

원을 해야 하는지를 연구했다. 이를 위해 개발 원조 공여에 영향을 미치는 

아홉 가지 요인을 파악해 공적개발원조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서 제시

한 대로 공여 국가들이 수자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분석

하려 했다. 이 논문의 결론에서 필자들은 원조 공여 국가들에 수자원 에

너지 식량 넥서스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수

자원의 확보와 에너지와 식량 공급이 연계되도록 원조를 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예컨대 스리랑카의 농촌에서 다목적 댐을 통해 수력발전 사업을 

시행하면 농촌의 전력 공급은 물론, 안정적인 수자원 공급과 식량의 안정

적인 수확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이윤·이정석·홍용석, 2015). 이와 같

인식을 
바탕으로?

무엇과 무엇이 
연계되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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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자들은 공적개발원조에 식량 에너지 수자원의 연계를 반영해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상술한 국내 연구들은 수가 많지는 않지만 각국의 기후변화 에너지 

넥서스와 관련된 정책의 지역 사례 분석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연구들

은 향후 국내 학계에서 각국 기후변화 에너지 넥서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국제 협력이나 행위자들의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 연구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일본 기타큐슈 시의 사례 연구와 

수자원 에너지 식량 넥서스를 중심으로 접근한 물과 위생에 대한 공

적개발원조 연구를 제외하고는 연구 주제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

하는 데 미흡하다. 

2014년 발표된 제시카 주얼·앨리 셔프·케이완 리아히(Jessica Jewell, 

Aleh Cherp and Keywan Riahi)의 연구는 기후 관련 목표들이 에너지 관련 

정책 목표와 상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럽의 사례에 비추어 잘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 중요한 점은 에너지 안보 정책의 목표가 다양한 측

면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① 에너지원의 다변화, ② 국가 경

제의 에너지 집중도 완화, ③ 해외 수입 의존도 완화 외에도 에너지 인프

라 및 안전한 수송로 (확보??) 등도 에너지 안보의 중요한 목표다. 따라서 

기후 안보 목표들은 에너지 안보의 다양한 목표와 때로는 상호 보완 관계

를 갖고 때로는 상충 관계를 가지므로 정책 당국자들은 기후 안보와 에너

지 안보의 목표와 정책을 설정할 때 선별적이고 차별적으로 접근할 필요

가 있다는 것이다. 기후 정책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여파는 또한 단기·중

기·장기적으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주얼·셔프·리아히의 연구에

서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기후 정책의 목표가 에너지 안보의 affordability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에너지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후체제

하에서는 단기적으로 에너지 안보를 가장 크게 보장하는 것은 가스다. 기

적정성?
영문 번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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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변화는 대부분 글로벌한 차원의 문제인 반면, 에너지 안보는 국가 차원

의 문제이고, 에너지 접근은 지역 차원의 문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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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파리기후협정과
신기후체제

박희원·김효선

1.�파리기후협정의�채택�배경�

전 세계가 고도성장과 함께 환경 파괴와 자연 재해가 크게 증가하는 위

험 사회 시대를 맞고 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해일, 태풍, 폭염, 혹

한, 홍수, 사막화 같은 기상 이변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특히 북극의 빙

하가 녹아내려 해수면이 상승함에 따라 섬나라들이 해수면 이하로 잠길 

위험에 놓여 있다(Held, 2013). 이러한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지구 

온난화 현상을 꼽을 수 있다. 지난 1000년 중 900년간 일정했던 지구 온도

는 최근 100년 동안 약 0.7~0.8도 상승했으며, 온도의 변동 폭이 매우 커

지고 있다. 지구 온난화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메

탄, 이산화질소 등의 온실가스가 대기권에 머무르면서 지구의 열이 밖으

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온실가스 

농도는 1750년대 산업혁명기 이후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대표적인 온실

가스인 이산화탄소의 경우 최근 200여 년 동안 급격하게 증가해 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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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00ppm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UN기후변화협약은 450ppm

의 온실가스 농도를 인류가 견딜 수 있는 한계로 예측하고 있다. 온실가스

는 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바닷물의 수온과 염도를 상승시켜 해양 

순환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시 급격한 기후변화로 이어져 자

연재해를 일으키고 생계형 농업과 어업에도 영향을 준다. 따라서 기후변

화는 현재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1990년 리우에서 열린 UN 당사국총회 협상을 시작으

로 1992년 UN기후변화협약을 채택했다. 1994년 협약이 발효되고 1995년 

제1회 당사국총회가 베를린에서 개최되었으며,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 

모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구속력 있는 협약인 교토의정서를 채택했다. 교

토의정서란 UN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을 규정한 국제 공문

서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채택되었다(King, DuBois and 

Gulledge, 2014). (교토의정서에서는??) 의무 이행 국가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평균 5.2% 

감축하도록 규정했으며, 감축 대상 물질로는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

소, 불화탄소, 수소화불화탄소, 불화유황 총 6가지를 정했다. 여기에는 호

주, 캐나다, 미국, 일본, EU 회원국 등 전 세계의 영향력 있는 선진국이 총 

28개국 참여했다. 미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교토의정서 발의 

전인 2001년 탈퇴했으며 한국은 당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의무 대

상국에서 제외되었다. 201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제17차 

UN기후변화회의에서는 교토의정서를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으

나, 교토의정서 2차 공약 기간인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참여국의 배출

량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만??)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거대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이 포함되지 않

아 반쪽짜리 협약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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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2014년 12월 UN 회원국들이 페루 리

마에 모여 제20차 UN기후변화회의를 열고 2020년을 목표로 온실가스 배

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구분 없이 지구촌 196개국

이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신기후체제’라 불리는 새로운 기후변

화 대응 체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협약은 201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

반에서 열린 제17차 UN기후변화회의를 통해 출범을 결정했고, 이후 2013

년 제19차 당사국총회에서는 2020년 이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70~80%를 차지하는 미국, 중국, EU, 러시아 등 온

실가스 다량 배출국을 포함해서 각국이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

발적 기여방안(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을 

2015년 10월까지 UN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제20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개최되어 195개 참가국 모두의 만장일치로 파리협정이 채

택되었다. (이에 따라??)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2도 

이내로 억제하고 탄소 감축 목표의 이행 상황을 5년마다 점검하며 선진국

은 매년 120조 원을 개발도상국에 기후변화 대처 자금으로 내놓기로 했

다. 이 글에서는 파리협정의 합의 사항과 성과를 분석하고 신기후변화체

제가 글로벌 경제와 배출권 가격에 미칠 영향에 살펴보려 한다.

2.�파리협정의�내용과�자발적�기여방안

1)�파리협정의 주요 내용

파리협정은 <그림 2-1>에 요약된 바와 같이, 2020년 이후의 신기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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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후의 신기후체제 도입에 필요한 감축 의무와 방식을 제시

산업화 이전 대비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목표

스스로 정한 방식을 채택해 5년마다 목표 제출 및 이행 점검 의무의무

UN기구 중심의 글로벌 시장 탄생＋다양한 시장 메커니즘 개발에 합의시장

선진국이 개도국에 최소 1000억 달러 기금 조성(2025년 갱신)재원

기후 피해 정량화, 감축과 적응의 균형 강조, 기술 협력 확대 및 강화방식

<그림 2-1>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

제 도입에 필요한 감축 의무와 방식을 명문화한 것이다. 파리협정의 감축 

목표의 특징은 교토체제와 달리 총량적인 배출 상한을 두기보다 ‘산업화 

이전 대비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한다’는 선언적 문구를 사

용한 것이다. 따라서 감축 의무에 대해서는 자발적 감축 목표를 이행하는

지에 대해 강압적인 제재 수단을 동원하기 힘든 논리 구조다. 이와 관련해 

신기후체제가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 

전문가들이 많다. 그러나 이는 자체 감축 목표를 각국이 제시했다는 점에

서 자국의 국내법이 규제 수단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강제 

조항이 없다고 해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우려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

면 파리협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식한 상태에서 국내법이 적용된다는 

것은 조약으로서의 효력은 없지만 감축 행위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다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법적인 강제 조항은 없지만 감축 행

위에 대한 경제적 의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파리협정은 절반의 성공이

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파리협정은 UN기구 중심의 글로벌 탄소 시장을 탄생시키는 명분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감축 행위에 대해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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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제공한다. 이로써 원유 시장과 유사한 형태의 탄소 시장이 운영되고 감

축 기술에 대한 경제적 유인과 가격 시그널을 제공한다는 점은 기술 개발 

차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게다가 선진국이 개도국에 제공할 경제적 지

원을 기금 조성을 통해 운영한다는 기본 체계를 마련했다. 이러한 재원은 

‘감축’(프로그램??)은 물론 ‘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도 적극 활용

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는 점 역시 이번 합의문의 주요 성과라 할 

수 있다.

2)�주요국의 자발적 기여방안

자발적 기여방안에는 기후변화 행동에 관한 범위 및 기간, 자발적 감축 

목표 산정 방법, 감축 목표 정당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EU 28개국을 포

함해 총 80개 국가가 2015년 10월 UN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발적 기여방안을 제출했다(Hare, 2015). 자발적 기여방안

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방안이 담겨 있지만 초미의 관

심사는 각국이 제시하는 202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다. 기존 교토

의정서체제하에서 제외되었던 미국, 중국 등 온실가스 주요 배출 국가의 

감축 목표를 알아야만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의 2도 상승을 억

제하려는 국제적 목표를 실제로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

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발적 기여방안을 제출한 EU, 미국, 중국, 멕시코, 스위스, 러시아, 캐

나다, 일본 등 주요국의 감축 목표안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 

205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 2도 이하 상승의 글로벌 사회 목표를 중요하

게 인식했으며, 둘째, 자국의 현재 및 미래 산업 여건을 고려한 지속가능

한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실리형 목표 수준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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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감축 목표 국가 감축 목표

스위스 2030년까지 1990년 배출량 대비 50% 감축 콩고 2021~2030년에 2000년 배출량 대비 17% 감축

EU 2030년까지 1990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 도미니카 2030년까지 2010년 배출량 대비 25% 감축

노르웨이
2030년까지 1990년 배출량 대비 최소 40% 
감축

알제리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7~22% 감축

멕시코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40%(조건부) 
또는 25%(무조건) 감축 

콜롬비아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20% 감축

미국
2025년까지 2005년 배출량 대비 26~28% 
감축

요르단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1.5~12.5% 감축

러시아
2030년까지 1990년 배출량 대비 25~30% 
감축

코트디 
부아르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28~36% 감축

가봉 2025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50% 감축 튀니지 2030년까지 2010년 배출량 대비 41% 감축

리히텐 
슈타인 2030년까지 1990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 코모로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84% 감축

안도라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 그레나다 2025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50% 감축

캐나다 2030년까지 2005년 배출량 대비 30% 감축 적도 기니 2030년까지 2010년 배출량 대비 20% 감축

모로코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2%(조건부) 
또는 13%(무조건) 감축 

몬테네그로 2030년까지 1990년 배출량 대비 30% 감축

에티오피아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64% 감축 모리타니 2030년까지 2010년 배출량 대비 22.3% 감축

세르비아 2030년까지 1990년 배출량 대비 9.8% 감축 가나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15% 감축

아이슬란드 2030년까지 1990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 알바니아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11.5% 감축

중국
2030년까지 2005년 에너지원 단위 대비 
60~65% 감축

마다가스 
카르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14% 감축

한국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 인도네시아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29% 감축

싱가포르
2030년까지 2005년 에너지원단위 대비 
36% 감축

몽골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14% 감축

뉴질랜드 2030년까지 2005년 배출량 대비 30% 감축 에리트레아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9.2~80.6% 감축

일본 2030년까지 2013년 배출량 대비 26% 감축 방글라데시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5~15% 감축

마셜제도 2025년까지 2010년 배출량 대비 32% 감축 세이셸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29% 감축

케냐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 조지아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15~25% 감축

모나코
2030년까지 1990년도 배출량 대비 50% 
감축

벨라루스 2030년까지 1990년 배출량 대비 28% 감축

마케도니아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0~36% 감축 남아프리카 감축 수치 불분명

트리니다드
토바고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15% 감축 몰도바 2030년까지 1990년 배출량 대비 64~67% 감축

베냉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21.4% 감축 키리바시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49~61.8% 감축

호주
2030년까지 2005년 배출량 대비 26~28% 
감축

세네갈 감축 수치 불분명

지부티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40~60% 감축

자료: UN기후변화협약.

<표 2-1>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발적 기여방안 감축 목표



IEA 아닌가요? 
맞다면 2014a인지, 

2014b인지 
구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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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제출했

다. 미국은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26~28% 감축하겠

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EU는 2030년까지 1990년 배출량 대비 40% 감

축을 목표로 했다. 일본의 경우 2013년 대비 2030년 26% 감축을 목표로 

했다. 이와 같이 주요 다량 배출국은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기준으로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반면 중국은 기존 배출량 대비 감축이 아닌 2030년까지 

2005년의 에너지원 단위 대비 60~65% 감축을 목표로 했다. 이는 과거와 

비교할 때 전향적인 감축 목표이긴 하지만 실제 배출 정점은 2030년 또는 

그 이후가 될 전망이다. 러시아는 2008년 이후 경기 침체로 이미 2012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 대비 50% 수준으로 떨어졌으므로 러시아의 

감축 목표안은 사실상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에 전혀 기여하지 못할 것으

로 판단된다. 각국이 제시한 자발적 기여방안의 감축 목표로 볼 때 기준연

도 대비 20~40년의 잔여기간으로 각국의 목표 수준을 산술 평균할 경우 

매년 1.1~1.4% 수준만 감축하면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EU

2014년부터 EU는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 개발에 착수했다. 

새로운 정책에는 신차와 함대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배출 목표가 포함될 

뿐만 아니라, 불소가스에 대한 새로운 규제 및 보일러와 온수기에 대한 에

코디자인 법안의 추가 이행(EEA, 2014)도 포함한다. EU는 이러한 정책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가장 포괄적인 기후변화 정책을 가지고 있다. 2020년 

EU의 프레임워크는 ‘2020 기후와 에너지 패키지’로, 20-20-20으로 표현되

는 목표치를 일컫는다. 이는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의 비중을 20%로 증가

시키고, 에너지 효율을 20% 향상시키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20% 감소시

키는 것을 의미한다.

목표치를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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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limate Action Tracker.

<그림 2-2> EU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2)�미국

미국이 실행 중인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 CPP)은 2025년에 이

르면 6290~6470MtCO2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2005년의 10~13% 수

준, 1990년의 1~4% 수준). 이는 오바마 정부가 미래의 기후 정책으로 예상

한 배출 수준 예상치보다 훨씬 낮으므로 추가적인 환경 정책을 실행 중이

다. 이를 위해 강화된 CPP는 2014년 처음 제안되어 2015년 8월에 최종 규

정이 발표되었다. 강화된 CPP에서는 전력 부문에서의 배출량을 2030년

까지 2005년의 32%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으며, 각 주는 개

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도록 했다. 이에 각 주는 저탄소발전소를 늘리거

나 발전의 효율을 증가시켜서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 했다. 그 결과 2030

년 예상치로 530MtCO2를 줄일 수 있고 약 10%의 온실가스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CPP를 강화하기 위해 오바마 정부는 

비수력 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증가시켜서 8%의 수력에

너지와 함께 2030년에는 28%의 재생에너지 비율 달성과 200MtCO2의 추

가적인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계산된다. 그럼에도 2020년의 서약 목표와 

자발적 기여방안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추가 정책이 필요했고, 미국정

20%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력에너지 8% 달성과 
함께 …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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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limate Action Tracker.

<그림 2-3>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부는 기후행동계획(Climate Action Plan: CAP)을 발표했다. 이는 2020년까

지 614~898MtCO2의 온실가스 흡수를 목표해 배출 기준을 완화시키는 것

을 최종 목표로 한다. 또한 CAP는 수요 효율 증가에 중점을 두고서 가전

제품 및 정부 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 등급제, 차별적 금융 지원 및 에너

지 효율 측정 등의 정책을 시행했다. 이로써 2030년에는 2010년 대비 2배

의 에너지 생산성을 달성할 예정이다. 또한 CAP는 메탈가스 배출을 2025

년에 40~45% 수준으로 줄여서 2012년 수준에 도달하도록 목표했는데, 

CAP의 결과 2020년에 목표를 달성한 후 2025년에는 자발적 기여방안에 

근접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CAP를 달성하기 위한 몇 

가지 활동을 살펴보면, 공공장소에 재생에너지 시스템 설치 허용, 재생에

너지 프로젝트의 경매화, 다양한 에너지 효율 표준 발표, 농림 부문에서의 

스마트한 변화(향상된 비료 사용, 가축의 메탄가스 저감, 삼림 축소 금지 등) 

등이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대부분 아직 계획만 된 상태이고 실행되지는 

않고 있다.

(3)�중국

흡수를 목표로?

CAP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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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limate Action Tracker.

<그림 2-4>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중국은 현재 적용 중인 정책을 통해 2020년과 2030년 각각 온실가스 배

출량 12.2~12.6GtCO2와 13.8~14.4GtCO2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서 대부분의 온실가스는 에너지 생산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

소(CO2)다. 이에 중국 중앙정부는 재생에너지와 저탄소에너지를 강력히 

증가시키려 한다. 현재는 2005년에 비해 태양광발전이 400% 증가했고, 

2015년에는 총 17.8GW의 전력을 태양광에서 보충하고자 계획했다. 또한 

2020년까지 석탄에너지의 사용을 42억 톤으로 제한하는 ‘에너지 발전전

략 행동계획 2014~2020(能源发展战略行动计划 2014~2020)’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효율적인 석탄 사용 및 감소를 목표로 하며,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석탄 화력발전을 가스발전소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다. 2014년에서 

2015년까지 중국은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non-CO2) 배출에 대해서도 규

제를 시작했으며, 특히 프레온가스 대체물질로 알려진 수소불화탄소

(Hydrofluorocarbons: HFC) 배출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 계획

은??) HFC22를 2010년 배출 수준에 비해 2020년 35%, 2025년 67.5%까지 

감축하며, 발생 부산물인 HFC23 역시 2020년 230MtCO2, 2025년 

300MtCO2 수준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장 파리기후협정과 신기후체제 37

자료: Climate Action Tracker.

<그림 2-5> 인도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4)�인도

인도는 현재 적용 중인 정책을 통해 자발적 기여방안에서 밝힌 온실가

스 감축 목표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 다만 경제성장률과 인구 증가에 

따라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인도의 전력 부문은 2010년 

총 배출량의 32%를 차지했고, 이 중 71%는 화력발전에 의지했다. 반면 인

구 증가와 전기 설비의 확충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전기를 공급받는다면 

더 많은 전력 공급이 필요할 것이다. 2008년 설립된 National Action Plan 

on Climate Change(NACC)는 국가적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여덟 가지

로 규정했다. (또한??) 정부 수준에서 ‘Strategic Plan for New and 

Renewable Energy’를 통해 넓은 의미의 에너지 정책과 ‘National Solar 

Mission’을 통해 100GW급 태양열발전을 2022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2015년 현재는 4GW 수준임). 이 외에도 60GW의 풍력, 10GW의 바이오매

스, 5GW의 소규모 수력발전을 포함한다. 또한 2015년 새로운 화력발전

소는 10% 전력을 재생에너지에서 충당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정부는 기

존의 화력발전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해 인구 증가에 따른 전기 부족분을 

보충할 계획이다. 또한 ‘Ultra Mega Solar Power’ 프로젝트를 통해 전기 

영문 번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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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을, ‘National Smart Grid Mission’을 통해 전기의 효율적인 공급을 가

능하게 하려 한다.

(5)�일본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을 유지할 경우 202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232~1330MtCO2(1990년 대비 0~8%), 2030년 배출량은 1145~1272MtCO2

(1990년 대비 &#8211;7~-3%)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배출량은 

일본이 신재생에너지 전략을 구현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2011년 대지진 이후 일본정부는 에너지 정책을 개정하기로 합의하고 

원자력발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13년 정

부는 원자력에너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목표를 포함한 ‘에너지와 환경

의 혁신적인 전략(Innovative Strategy on Energy and Environment)’을 마련

했다. 2014년 정부는 안전 기준이 더욱 엄격한 새로운 원자력에너지를 재

도입하기 위해 ‘Basic Energy Plan of 2014(METI 2014)’를 발표했다. 2014

년 에너지 계획의 주요한 목표는 원자력발전부터 신재생에너지에 이르는 

에너지의 다양화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이러한 변화된 전력 수급 정책을 

적용하기 전 이미 수송·산업 및 건설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도입했으며, 최근 지구온난화 부담금(Global 

Warming Tax)과 건축 자재에 관한 건설 분야에서 추가적인 정책을 보완

했다.

그러나 현재 자발적 기여방안의 목표와 함께 개발된 에너지 정책은 일

본의 에너지 산업이 저탄소경제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방향과는 차이가 

있다. 한 예로, 정책 내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

도록 설정되어 있다. 또한 2030년까지 에너지 공급에서 저탄소 발전이 차

지하는 비율의 목표가 42~46%로, 후쿠시마 사태 이전의 37.5%와 비교해 

?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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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limate Action Tracker.

<그림 2-6>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6)�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지난 10년간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60%에 해당하는 가

장 큰 배출원이 산림 벌채 및 이탄 습지 파괴였다.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에서 산림 파괴에 따른 온실가스 증가가 가장 큰 나라로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0년 산림 파괴에 따른 배출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하지

만 현재 추세를 바탕으로 예측된 배출추정치는 자발적 기여방안의 목표

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도네시아의 현재 정책 지침에 포함된 대부분의 정책은 미래의 에너

지 공급 계획에 대한 국가 에너지 정책이다. 2014년 이 법안은 2025년까

지 공급 에너지의 23%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로 개정했다. 이와 동

시에 인도네시아의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내 선탁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GW의 전기 생산량을 충족시켜 2019년까지 총 전기발전 용량이 35GW

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건설된 20GW 용량의 석탄화력발전

소는 약 160Mt의 이산화탄소를 방출해 인도네시아의 총 이산화탄소 배출

선탁자원이 맞는 
표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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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limate Action Tracker.

<그림 2-7> 인도네시아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량 증가에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가 해체되기 전까지

는 향후 50년간 매년 동일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석탄화력발전소 공급에서 자체 보유 매장량을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 이에 따른 화석연료 추출은 토지 이용 변화(land use change)에 따른 

배출량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산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 따라서 지구 평균 기온의 2도 이하 증가라는 지구적 목표를 이루기 위

해서는 2050년까지 탈탄소 발전이 필요하다. 

3)�한국의 자발적 기여방안

한국은 자발적 기여방안에 경제 전반에 걸쳐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를 

2030년 37%까지 저감하겠다고 제출했다. 배출전망치 감축량의 25.7%는 

국내에서, 나머지 11.3%는 국제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달성하려 한다. 한

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2012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해 한국은 

OECD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빠르게 성장한 배출국 중 하

나다. 한국의 높은 제조 산업 수출 비율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문맥이 
모호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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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limate Action Tracker.

<그림 2-8>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주요한 역할을 했다(Kim, Yoo and Oh, 2015). 

한국은 2012년 전체 배출량의 60%에 달하는 온실가스에 대해 목표관리

제(Target Management System: TMS)를 도입했으며, 2015년 연간 25 ktCO2e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전력 부문과 모든 산업 설비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배출거래제(Emissions Trading Scheme: ETS)를 실시했다. 또한 2012년 

도입된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RPS)

에 따라 연간 2%의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을 의무화했으며 2022년까지 

(이를??) 10%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은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구현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석탄발전 의존도가 크다.

 

3.�파리협정이�에너지�시장과�배출권�시장에�주는�시사점

파리협정의 채택은 앞으로 에너지 시장과 탄소 배출권 시장에 큰 영향

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파리협정 채택의 효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지

표 중 하나는 에너지 시장이 약세인데도 유럽의 배출권 가격이 작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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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거래 상품 2014년 11월 2015년 11월

브렌트유 91.75달러/bbl 50.30달러/bbl

미국 서부텍사스중질유(WTI) 88.58달러/bbl 47.72달러/bbl

미국 헨리허브 가스 3.93달러/MMBTU 2.27달러/MMBTU

중국 석탄 65.95달러/톤 41.88달러/톤

ICE 유럽 탄소 배출권(EUA) 5.74유로/tCO2 8.45유로/tCO2

ICE 청정개발체제 크레디트(CER) 0.11유로/tCO2 0.63유로/tCO2

자료: 블룸버그 ICE 거래가격(2015. 11. 4).

<표 2-2> 에너지 시장의 가격 변화와 배출권 가격

상승했다는 데 있다(<표 2-2> 참조). 배출권 가격은 주로 선물거래 비중이 

높은데 시장 참여자들이 연료 대체를 온실가스 감축 수단의 하나로 간주

하는 데서 기회비용으로 작용한다. 즉, 석탄 대비 가스 가격이 경쟁력을 

확보할 경우 배출권 수요는 감소한다. 역으로 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저

평가되면 석탄에서 천연가스로의 연료 대체는 유인력을 상실한다. 그러

나 일반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 배출

권 가격 또한 상승하고, 에너지 공급 과잉으로 에너지 가격이 약세로 돌아

서면 배출권 가격 또한 동반 하락한다. 즉, <표 2-2>의 배출권 가격 상승

세는 현재의 에너지 수급과 무관하다. 이는 바로 파리협정 채택에 따른 신

기후체제가 유럽 배출권 시장의 연속성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파리협정 채택 직후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금리 인상을 발표했

다. 대외 경제 환경을 고려할 때 신기후체제의 채택 여부는 글로벌 정책 

변수 중의 하나다. 파리협정 채택으로 신기후체제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

이 제거되었다는 확신이 섰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속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은 달러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와 신흥국들의 자국 통화 

가치를 하락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그림 2-9> 참조).

비중이 높을 경우 
… 간주할 때 
기회비용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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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블룸버그.

<그림 2-9>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금리 인상 이후 신흥국의 자국 통화 가치 하락 우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신기후체제 도입과 함께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

향이 크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지배력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크게 작

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달러가 강해지면 에너지자원을 가진 신

흥국들의 성장 속도가 조절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석유수출국

기구(OPEC)를 비롯한 에너지자원국들의 정치력 또한 무기력화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이렇게 미국이 달러를 무기화하는 데는 터키와 중동 지역에

서 중국과 러시아가 연대해 미국을 압박하는 수위가 점차 위협적으로 변

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지분 확보로 에너지자원 경쟁을 주도한

다면, 미국은 에너지 가격을 움직이는 주도권을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은 금리의 추가 인상폭이 아니라 

추가 인상 시기에 더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파리협정의 

경제사회적 의미는 거시 경제의 큰 틀 속에 탄소 배출권이 글로벌 경제 변

수로 작용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파리협정이 국내 배출권 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직접적이다. 파리

협정 채택은 올해 시작된 국내 배출권 거래가 연속적으로 제도로서의 힘

을 발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제도의 연속성은 정책 불확실

자국 통화 가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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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한 우려를 잠재울 수 있다. 즉, 그동안 제도가 시장 기능을 발휘하

는 역량이 부족해서 저감 기술을 발굴할 충분한 유인이 되지 못했다면 이

제 파리협정 채택을 계기로 잠재된 저감 기술에 대한 상용화가 탄력을 받

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탄소 시장이 국내 단일 시장이 존재할 때보다 

국제 규모의 탄소 시장이 전개될 경우 기술 개발의 수요처가 다양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산업구조와 같이 대외 무역 환경에 민감한 산업구조

일수록 기술 개발의 여지는 커진다. 

더불어 파리협정 채택은 국내 배출권 거래의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데 

더욱 보편적인 룰을 따르도록 유도할 것이다. 국내 배출권 거래는 현재 직

접 배출량과 간접 배출량을 모두 포함한 배출권 거래라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국내 전력 가격이 시장이 아닌 규제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을 과도하게 의식하기 때문이다. 시장은 시장 참여자가 가격을 예측할 

수 있을 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 간접 배출량은 전력 생산량에 따라 

결정된다. 즉, 배출권 거래 당사자는 발전원 구성을 제어할 능력도 없고 

발전원 구성을 예측할 수도 없다. 이러한 구조는 시장을 왜곡시키는 장애

다. 따라서 이번 파리협정 채택으로 글로벌 탄소 시장이 탄생하면 국내 배

출권 거래가 제도적으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탄소 시장이 국내 
단일 시장으로 

존재할 때보다 국제 
규모로 전개될 경우?



제2부

에너지 믹스와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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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신기후체제와
독일의 재생에너지 정책

박상철

1.�배경

21세기 환경 및 에너지 문제가 글로벌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인류 최대

의 글로벌 관심사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에너지와 지구 환경,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는 에너지·경제·환경 부문에 종사하는 모든 전문가를 막론하고 

지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의 지구 환경 보존, 인류의 생존을 위해 반

드시 해결해야 할 인류의 보편적이고도 필수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그러

나 불행하게도 전 인류적인 관심을 받고 있음에도 일정 기간 내에 이산화

탄소 배출 삭감 대책이 마련될 가능성은 적다. 동시에 에너지 부문의 획기

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화석연료 중심에서 재생에너지 부문으로의 이전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은 증가되었다.

이 글은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사용을 실질적으

로 증가시키고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한편, 기후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부

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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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및 분석한 것이다.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경제가 성장하면 에너지 

소비도 동시에 증가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

장하지만, 경제성장을 달성하면서 에너지 총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면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 발전도 현

실적으로 가능해진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재생에너지 정책 및 환경 정

책을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한 기술 선진국 독일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통해 기후변화 정책을 수행하고 지속가능 발전이 전략적으로 가능한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의 접근 방법은 기존의 계량경제학에서 사용하는 모형을 선택해 

가설을 설정하고 통계 자료를 조사 및 수집해 가설의 정과 부를 검증하는 

방식이 아니라, 경제성장과 에너지 소비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

한 아페르기스·페인(Apergis and Payne, 2009) 논문의 논리적 배경인 경제

성장과 에너지 소비는 비례적으로 작용한다는 논거를 근거로 하고 있다. 

경제성장과 에너지 소비와의 상관관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아

페르기스·페인의 논문에 따르면,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과정에서는 에너

지 소비가 필수적으로 증가해 환경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경제성장을 위해 증가하는 에너지 소비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거나 경제성장을 달성하면서도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전제 조건이 충족된다면 신기후체제가 추구하는 지구

온난화 현상을 극복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글로벌 환경의 부정적인 현상

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그러한 사례가 독일의 에너지 정책과 지속가능 발

전 전략이다. 따라서 이를 정책과 전략으로서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이 글의 접근 방법이다.

기후변화 정책을 
수행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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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글로벌�재생에너지�현황과�주요�국가�재생에너지�정책

1)�글로벌 재생에너지 현황

2012년 재생에너지는 글로벌 총 에너지 소비 중 19%에 이르고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9%는 바이오매스로 개발도상국의 

농어촌 지역에서 난방 및 취사용으로 소비되고 있으며, 10%는 수력, 태양

광, 풍력 등의 현대적 재생에너지자원이다. 현대적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부문은 전력 생산, 난방 및 온방, 운송, 농어촌 지역 전력 

수송 서비스 등이다(<그림 3-1> 참조). 

글로벌 재생에너지 생산 부문 중 가장 빠른 신장세를 보이는 것은 전력 

생산 부문이다. 2013년 글로벌 전력 생산 중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전력 

생산량은 1560GW에 달했는데 이는 2012년 대비 8%가 증가한 규모다. 

재생에너지별 증가 비율을 보면 수력발전이 4% 증가해 1000GW이고 이 

외의 재생에너지 사용 발전은 17% 증가한 560GW다. 이 중 발전설비 시

설 증가는 수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이 전체 증가분의 1/3을 차지하며, 풍력

발전설비 증가는 29%를 차지한다. 이로써 (2013년은??) 태양광발전설비 

증가가 풍력발전설비 증가를 최초로 넘어선 해로 기록되었다(REN21, 

2014).

이 외에도 글로벌 전력 생산을 위한 발전설비 능력은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2년 글로벌 발전설비 능력은 5579GW에서 2030

년 1만 569GW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간 동안 연간 발전설비 

증가 추이는, 화석발전 비율은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 재생에너지 중 태양

광 및 풍력발전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특

히 풍력과 태양광발전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Bloomberg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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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REN21(2014).

<그림 3-1> 글로벌 재생에너지 사용의 증가 비율

자료: Bloomberg New Energy Finance(2013).

<그림 3-2> 글로벌 전력 생산 발전설비의 증가 추이(2012~2030년)

Energy Finance, 2013)(<그림 3-2> 참조).

글로벌 전력 생산량 증가의 지역별 추이를 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재생에너지 추가 생산 용량이 2030년 1743GW에 이를 예정이며 총 투자

액도 2조 5000억 달러에 이르러 세계 최대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으로 탈

바꿈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2030년까지 2794GW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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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loomberg New Energy Finance(2013).

<그림 3-3> 지역 및 기술별 총 추가 발전 용량(2013~2030년(단위: GW)

추가 전력 생산 용량을 달성해 이 외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력 생산 용량

인 2647GW를 초과하게 될 것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생산량은 약 4배 증

가할 전망인데 이 중 약 50%가 태양광발전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의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용량이 1000GW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어 중국은 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최대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국

이 될 것이다.

북미 및 중남미는 2030년까지 629GW의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이 추가

로 건설될 것으로 예상되며, 유럽은 579GW의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이 추

가로 건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북미 및 중남미는 약 8260억 달

러를 투자할 예정이고 유럽은 967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유럽의 재

생에너지 추가 발전 용량 비용이 북미 및 중남미보다 높은 이유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해상풍력발전에 투자하기 때문이다(Bloomberg New 

Energy Finance, 2013)(<그림 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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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요국�재생에너지�정책

1)�미국

미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살펴보면 특히 오바마 정부하에서 국가 에

너지 전략이 모든 전략 중에서 최상위 전략으로 채택되면서 강력한 정책

적 지원을 받게 되었다. 그 결과 재생에너지는 2013년 미국 전체 에너지 

소비의 9.4%를 차지하고 전체 전력 생산 중 12.9%를 차지하는 중요한 에

너지원으로서 자리 잡았다. 재생에너지는 바이오연료 48%, 수력 35%, 풍

력 13%, 지열 2.5%, 태양에너지 2.0% 순이다. 특히 지열이 차지하는 비중

은 2008년 대비 5%에서 2.5%로 감소한 반면, 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5%

에서 13%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30년까지 미국 총 에너지 소비는 화

석연료의 비중이 2005년 대비 낮아질 전망이며, 재생에너지는 2010년 

7.5%에서 2030년 27%로 3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IRENA, 

2015).

2012년 3월 미국 의회를 통과한 ‘클린에너지기준법(Clean Energy 

Standard Act)’에 따르면 미국 내 전력 소매판매업자는 2015년부터 판매 전

력 중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판매해야 한다. 또한 재생

에너지 최소 판매 비율을 2015년 24%에서 2035년 84%까지 매년 높일 예

정이다. 이 법안이 시행된 이후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원자력발전의 비

중이 증가하고 석탄발전은 크게 감소했다(The White House, 2013).

2011년 5월에는 에너지부에서 국가의 미래 청정에너지인 재생에너지

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6대 전략 분야인 청정전력 생산, 전력망 현대

화, 빌딩 및 산업 에너지 효율 향상, 대체연료 생산, 수송용 배터리, 수송

수단 효율 향상 등을 설정했으며, 이에 대한 기술 개발 및 보급 계획으로 

에너지 비중이 큰 
순서대로 순서를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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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계획(Strategic Plan)을 공표했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

출량을 2008년 대비 28%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수소연료

전지, 태양광, 풍력, 지열, 수송 기술, 빌딩 기술, 제조 기술 등 주요 재생에

너지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29.1% 

증가시키도록 요청했다.

재생에너지 산업 중 특히 바이오연료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2005년 에

너지법 정책에 재생연료기준(Renewable Fuel Standard: RFS)을 처음 도입

했으며, 2007년 제정된 ‘에너지독립보안법’에서는 2022년까지 360억 갤런 

생산을 의무화했다. 그 결과 에너지부는 바이오연료를 2022년에 300억 

갤런, 2030년에 400억 갤런 생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는 현재 29개 주정부, 워싱턴DC 등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연방차원에서 도입을 검토 중이다. 각 주는 2009~2025

년까지 전체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의무적 목표치와 연도를 

설정하고 있는데, 목표치는 현재 전체 발전 수급 상황과 재생에너지산업 

발전 수준 등을 고려해 각 주 의회에서 심의해 결정하며 재생에너지인증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REC)제도를 통해 달성 여부를 검증한다. 29

개 주의 목표 달성 비율은 평균 94%로 매우 높은 편이다.

세금 지원 제도로는 재생에너지에 의해 발전된 단위 전력 생산량당 일

정 금액의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생산세액공제(PCT)제도를 1992년 (제정

된??) 에너지법 정책에 의거해 시행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생산 설비에 

의해 생산되어 판매되는 전력에 대해 일정 금액을 생산 시작 시점부터 10

년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재생에너지 생산 인센티브제도(REPI)도 시행 

중이다. 최근 미국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총 에너지 소비 

중 2010년 11.5%에서 4.5% 상향 조정해 16%로 높였다(IREN, 2015)(<그림 

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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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REN(2015).

<그림 3-4> 미국 총 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2010~2030년)

2)�중국

중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2004년 중국정부가 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하

고 재생에너지개발기금을 확보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소형 수력발전 

및 태양광발전이 핵심 육성 부문으로 설정되고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되

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IRENA, 2014).

화석연료의 최대 소비국인 중국은 최근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적극적인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재생에너지의 발전, 수력, 풍

력, 태양열 온수 및 난방, 지열 등의 분야에서 누적 용량 기준으로 세계 1

위다. 중국 국가에너지국은 2012년 8월 재생에너지 발전 제12차 5개년 계

획을 발표하고 이 분야의 대규모 개발 계획을 제시했다. 중국정부는 2010

년 7.1%인 재생에너지 소비 비중을 2015년 9.5%에 도달시키고 2030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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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REN(2014).

<그림 3-5> 중국 총 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2010~2030년)

에너지 소비 가운데 비화석 에너지 비중을 15.8%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특히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전력 생산은 2030년 27%까지 증가

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IRENA, 2014)(그림 3-5> 참조).

특히 풍력발전을 2015년 100GW, 2020년 200GW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중 해상풍력발전설비 용량은 2020년 30GW 수준으로 육성할 계획이

다. 태양광발전은 2015년까지 2500억 위안(약 45조 원)을 투자해 전체 발

전설비 용량의 1.5% 수준인 21GW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수력발전의 경

우 수자원이 풍부하고 개발 여건이 좋은 하천을 우선 개발해 2020년 설비 

용량 420GW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시범 도시 

100곳을 선정하고 녹색에너지 시범 현을 200곳 조성할 계획이다. 수력발

전 분야는 풍부한 수자원과 개발 여건을 갖춘 하천을 우선 개발한다는 방

침으로 2011~2015년 기간 동안 수력발전 분야가 대규모 확대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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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며, 수력발전설비 목표는 2015년 290GW와 2020년 420GW로 각각 

설정했다(CNREC, 2012).

이 외에도 태양광 분야에 대해 중국 국가에너지국은 제12차 5개년 계획

의 일환으로 태양에너지 발전개발계획을 2012년 9월 발표했다. 이 계획 

기간에 총 2500억 위안을 투자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을 2015년에

는 전체 발전설비 용량의 1.5%인 50GW까지 증가시키고, 2020년에는 이

를 100GW로 확대할 계획이다(산업통산자원부, 2015; CNREC, 2012). 

3)�EU

EU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EU위원회(EU Commission)가 2009년 제정한 

EU 재생에너지지침에 따라 수행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EU 회원국

은 2020년까지 역내 총 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20%까지 

증가시키는 목표치를 달성해야 한다.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28개 회

원국은 자국 경제 사정에 맞게 목표치를 설정해 재생에너지 정책을 수행

해야 한다(Directive 2009).

EU 재생에너지지침은 각 회원국이 자국 사정에 적합한 재생에너지 부

문을 개발하고 생산할 의무 목표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 목표치는 EU 

차원에서 역내 총 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2020년 20%에 

도달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최종 재생에너지 소비는 전력 생산 외에도 

난방 및 온방, 운송, 바이오연료 등을 포함한 전 에너지 소비를 의미한다.

각 회원국은 재생에너지 생산 및 소비 의무 목표치를 설정한 후 회원국

별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담은 국가재생에너지행동

계획(National Renewable Energy Action Plan: NREAPs)을 EU위원회에 제출

해야 한다. 동시에 EU위원회는 각 회원국에 재생에너지 의무 목표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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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전적으로 회원국의 국내 사정에 맞게끔 자율

적으로 선택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의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다. 각 회원

국이 재생에너지 의무 목표치를 달성하는 괴정을 검증하기 위해 자국의 

국가재생에너지행동계획 실행에 관한 보고서를 2년마다 제출하도록 의

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EU는 검증 작업을 통해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정

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EU 재생에너지 정책의 핵심 거버넌스 체제다

(Wyns, Khatchadourian and Oberthur, 2014).

EU 위원회는 각 회원국 국가재생에너지행동계획에 관한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는 공식 문서를 제정하는 한편 각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제정한 의

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회원국에 제공하고 있

으며, 28개 전 회원국이 서로 조화롭게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실

행 보고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재생에너지행동계

획 보고서 제출 시 정책 목표, 성과, 달성 방법, 재생에너지 개발 관련 행

정상의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각 회원국에 요구하고 있다

(Directive 2009).

그 결과 EU 28개 회원국의 2012년 총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14.1%에 달했다. 이는 2004년 8.3%에서 약 70% 증가한 수치이며 

EU 재생에너지지침이 시작된 2009년의 11.9%와 비교해서도 18.5% 증가

한 것이다. 따라서 2020년 총 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치인 

20%는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EU 정상회의(European 

Council)는 2014년 10월 EU의 총 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율 

및 에너지 효율성을 2030년에 각 27%로 증가시키기로 결정했다(European 

Council, 2014)(<그림 3-6>, <그림 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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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uropean Council(2014).

<그림 3-6> EU 28개 회원국 총 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소비 비중(2004~2012년)(단위: %)

자료: Eurostat(2014). 연도 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참고문헌 확인 바랍니다.

<그림 3-7> EU 2030년 에너지 및 기후변화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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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독일�에너지�정책

1)�에너지 정책과 지속 성장

에너지 정책과 지속 성장은 매우 상이한 부문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글로벌 경제체제에서는 매우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1970년대 두 차례 

발생한 석유 위기와 2014년 중반 이후 글로벌 수요 및 공급의 격차에서 발

생한 석유 가격 하락이 글로벌 경제에 미친 영향에서 이해할 수 있듯이 에

너지자원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따라서 에너지 의존

도에 관계없이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가 경

제적으로 지속 성장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에너지 정책과 지속 성장이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글로벌 환

경문제와도 관련이 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과다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 현상 해소

21세기는 환경 및 에너지에 관한 쟁점이 인류의 최대 화두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이 글로벌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 20세기는 18세기 서유럽에서 시작된 지역적 산

업화와는 달리 세계적으로 산업화가 실시된 세기로, 모든 국가에서 경제 

및 산업의 발전을 위해 화석연료를 무차별적으로 사용해서 과다한 온실

가스를 배출했고, 그 결과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1997년에 발효된 교토의정서를 준수하기 위한 각 국가의 노

력이 실행되고 있으며 이는 각 국가의 에너지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이후 오랜 준비 작업을 거쳤으나 2009년 12월 열린 덴마크 코

펜하겐 기후회의에서는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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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10년 11월 멕시코 칸쿤 기후변화정상회의에서는 당사국 간의 

의견 조율이 상당히 진전되었다. 그 결과 2014년 12월 페루 리마에서 개

최된 제20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2020년 이후 국가별 온

실가스 감축 목표 제출 지침을 확정지었다. 따라서 2020년 이후 각 회원

국은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결정해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21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둘째:�에너지 정책이 지속 성장의 핵심

21세기 에너지 정책은 화석연료 사용 중심의 20세기 에너지 정책과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즉, 화석연료 사용 중심의 20

세기 에너지 정책은 공급자 위주의 에너지 정책이었으나 친환경 중심의 

21세기 에너지 정책은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의 핵심이 전환되었다.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독일정부는 1980년대부터 수요자 

중심 에너지자원인 태양광 및 태양열, 풍력, 바이오 등과 같은 재생에너지

자원을 개발하는 데 정책적인 관심과 시행, 자본 및 기술 축적 등에 힘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했다. 그 결과 에너지 정책과 기후변화 정책은 지속 성

장을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 요소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이는 새

로운 성장 산업의 진입을 가능하게 만들어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환경 친화적인 국가 이미지 향상에도 크게 기여

하고 있다.

셋째:�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전략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5개국 북유럽 국가와 독

일, 영국 등 EU 회원국은 이미 1990년대 초와 중후반에 탄소세를 도입했 초와 중후반이면 
1990년대 전체를 

의미하는 것 
아닌가요?

1990년대에
이렇게 수정해도 

무방할까요?



3장 신기후체제와 독일의 재생에너지 정책 61

다.1 탄소세 도입 및 운영을 약 10년 이상 실시한 후 이를 기초로 효율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극대화하기 위해 2005년부터 EU 차원에서 이산

화탄소 배출권 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탄소세 도입과 이산화탄소 

배출권 시장은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정

책 수단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 정책의 수행을 통해 에너지 및 환

경 부문의 첨단 기술혁신 창출과 고용 창출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생태적 에너지세(일명 탄소세) 시행 및 이산화탄소 

배출권 시장으로 재생에너지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결과로 작용하게 

되어서 재생에너지자원의 핵심 부문인 태양광 및 태양열, 풍력, 바이오산

업 부문에서 2009년까지 약 30만 명의 신규 노동 인력을 창출해 국가 경

제에 기여했다. 그뿐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에도 핵심

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국가이자 

세계 제4위의 경제 국가인데도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성실하게 수행해 

2013년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이 세계 6위에 그쳤다(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and Technology, 2010)(<그림 3-8> 참조).

넷째:�기후변화 정책에 대비

에너지 정책과 기후변화 정책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수요와 공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취급하는 반면, 기후

변화 정책은 지구 온난화 현상에 대비해 이를 유발시키는 주요 원인인 이

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등의 배출을 감축하는 사항에 정책적인 초점

을 맞추고 있다(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and Technology and Federal 

1 독일은 설명한 것처럼 탄소세라는 명칭으로 도입한 것이 아니라 생태적 에너지세라는 제도

를 도입해 에너지세뿐 아니라 환경세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배출권 시장 도입이 
… 결과로 작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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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Global Carbon Project(2014).

<그림 3-8> 주요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량(2013년)(단위: 백만 톤)

Ministry of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 2010).2

2)�에너지 정책 추진 배경

독일은 2014년 기준 세계 제5위의 에너지 시장 국가다. 그럼에도 재생

에너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에너지 소비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12년 말 독일의 주요 에너지 소비 구조를 살펴보면 석유 36%, 석탄 

25%, 천연가스 22%, 재생에너지 10%, 원자력 7% 등이었다. 1970년대 초

2 지구온난화현상을 발생시키는 온실가스(Green House Gas: GHG)는 이산화탄소, 메탄, 이

산화질소 등으로 이뤄졌다. 이 중 메탄의 위험성이 가장 높으나 배출량은 대량이 아니다. 

이산화탄소가 전체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을 가장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다.

수치 높은 순으로 
순서 바꿨습니다.

(이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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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and Technology(2013).

<그림 3-9> 독일의 전력 생산 주요 에너지자원 비율(2012년)

까지는 석유가 주요 에너지자원 소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나 

1973년과 1979년 1차 및 2차 석유 위기를 겪은 후 과도한 석유 수입 의존

도를 대체하기 위해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 수입의 비중을 높였다. 

석탄은 독일이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에너지자원으로 1950년대 

및 1960년대에 고도 경제성장하는 데 원동력 역할을 수행했으나 환경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 다른 에너지자원으로 대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2년 이후 석유 가격이 400%, 천연가스 가격이 300% 이상 급등

하면서 발전용 석탄 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로 인해 

2012년에는 전력 생산용 주요 에너지자원의 사용 비율이 석탄 44.7%, 재

생에너지 21.9%, 원자력 16%, 천연가스 11.3%, 석유 6% 등으로 조정되었

다(Bundesministerium für Umwelt, 2013)(<그림 3-9> 참조).

또한 독일의 경우 에너지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

고 있다. 2012년 독일 내 에너지자원 소비 구성은 산업 부문 31%, 수송 부

문 28%, 일반 가정 22%, 서비스 부문 19%였다. 산업 부문의 에너지 소비 

비중이 OECD 평균인 31%이지만, 독일이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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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주요 에너지 소비 

구조가 고도로 발전된 지식 기반 경제체제가 구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자국이 가진 주요 에너지자원이 석탄 외에는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주요 에너지자원의 수입 의존도는 1990년 56.8%에서 2008년 

74.6%, 2010년 77%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후로는 에너지자원 수입 

의존도가 감소하는 추세다. 2010년 기준 (수입한 에너지자원을 자세히 살

펴보면??) 석유 98%, 천연가스 87%, 석탄 77%, 갈탄 100%를 수입에 의존

해 총 에너지자원 수입 의존도가 77%에 달했다. 이처럼 높은 총 에너지자

원 수입 의존도는 2013년 71%로 감소했다(Westphal, 2011; 

www.unendlich-viel-energie.de; AGEB, 2014).3

2012년 말 주요 에너지자원 수입 국가를 살펴보면 석유의 경우 러시아

가 최대 수입 국가여서 37%, OPEC 16%, 영국 14%, 노르웨이 10%, 기타 

23% 등이었다. 천연가스의 경우 러시아 36%, 네덜란드 26%, 노르웨이 

25%, 기타 13%였으며 석탄의 경우 CIS 31%, 미국 23%, 콜롬비아 9%, 남

아프리카공화국 9%, 폴란드 8%, 기타 15%였다(<표 3-1> 참조).

EU 회원국 중 독일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다. 

특히 EU 내 가장 규모가 큰 경제 회원국인 독일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이처럼 높기 때문에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에 위험이 상존한다. 러시아

는 독일에서 수입하는 주요 에너지자원의 약 40%를 차지해 독일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자원 공급 국가다. 특히 천연가스의 경우 수입 국가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이 구조적

3 총 에너지자원의 수입 의존도 비율은 측정 기관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독일 통계청

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독일의 총 에너지자원 수입 의존도는 61.1%로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원자력에너지를 국내용 에너지로 계산한 것이다. 반면 에너지 전문 기관인 AGEB는 

원자력에너지를 수입용 에너지로 계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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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천연가스 석탄

러시아 37% 러시아 36% CIS 31%

OPEC 16% 네덜란드 26% 미국 23%

영국 14% 노르웨이 25% 콜롬비아 14%

노르웨이 10% 기타 13% 남아프리카공화국 9%

기타 23% 폴란드 8%

기타 15%

자료: IEA(2014); www.coalspot.com.

<표 3-1> 독일 주요 에너지자원 수입국가(2012년)

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천연가스 외의 석유 및 석탄은 주요 수입원

이 상대적으로 다원화되어 있어 에너지 공급의 위험성에 상대적으로 적

게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주요 에너지자원의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

에 에너지 공급 안정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에너지 정

책 수행에 가장 중요한 요소다. 또한 19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세계 석유 

위기를 경험하고 2006년 및 2009년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천연가스 공

급 중단 문제 등을 경험하면서 에너지자원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

급하는 것이 국가 경제 발전에 필수적이라 판단해 (독일은??) 국가적 차원

에서 에너지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박상철, 2014).

3)�에너지 정책 방향 및 전략

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향은 주요 에너지자원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

해 주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태를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속

적으로 감소시켜나가면서 대외 의존도를 극소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

해서는 단순히 에너지 공급 안정에 정책적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장

기적인 차원에서 주요 에너지자원의 수입 의존도를 감소시키고 주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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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소비 구성을 변화시켜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소비 구조를 정착시켜

야 한다.

이러한 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향을 실천하기 위해 독일정부는 2010년 

‘에너지개념(Energiekonzept)’을 발표했으며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에는 ‘에너지전환(Energiewende)’이라는 명

칭을 사용해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로써 독일은 재생에너지 시대를 위한 로

드맵을 최초로 작성했다.4 독일정부가 발표한 에너지개념은 2050년까지 

장기적인 전략을 디자인하고 이를 시행하는 것이다(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and Technology and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 2010;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 2011). 

독일은 에너지 정책에서 독립국가로서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부분도 있

지만, EU의 회원국으로서 EU 28개 회원국이 전체적으로 합의한 에너지 

정책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할 의무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실제로 EU 

차원의 공통적인 에너지 정책은 2007년에 시작되었으므로 역사가 매우 

짧다. (공통적인 에너지 정책이 이렇게 늦게 시작된??) 이유는 각 회원국 

차원에서 자체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도 수행하고 있

기 때문이다. 그러나 EU는 각 회원국의 에너지 시장 형성에 실질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EU는 EU 차원의 내부 시장과 관련된 법률 제

정, 경쟁, 환경 정책 등을 통해 각 회원국의 에너지 시장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EC, 2010; Westphal & de Graaf, 2011).

4 에너지개념(Energy Concept)은 에너지전환(Energiewende)이라는 독일어를 영어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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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내에 독자적인 에너지부는 존재하지 않지만 에너지 정책을 주관

하는 부서인 경제기술부(Federal Ministry for Economy and Technology)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설정하면 재무부(Federal Ministry of Finance), 환경·

자연보존 및 원자력안전부(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 외 총 14개 에너지 관련 부서가 공고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 긴밀하게 에너지 정책을 시행한다. 이러한 정책적 협

력을 기초로 독일 에너지 정책은 EU 20/20 전략적 종합 계획을 채택해 적

극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에너지 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증대 등의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Park and Eissel, 2010).

독일은 에너지 정책을 수행하는 전략으로 EU 회원국 차원에서 에너지 

정책 및 기후 정책의 통합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국제 에너지 관계에서도 

EU의 에너지 정책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자간 협력 체제 구

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국가 간 에너지 교역에서 세계무역기

구(WTO) 규칙을 적용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EU의 에너지 시장 연합체를 구축하기 위해 독일은 자국 내 에너지 

시장 자유화 및 규제 완화를 단행해 경쟁 체제를 유도했다. 이로써 과거에

는 국가, 지방정부, 국가기관 소유였던 석유, 가스, 전력 등 주요 에너지자

원이 사유화 과정을 거쳤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 국내 에너지 시장 구조 

개혁을 추진해 에너지 시장에 경쟁 체제를 도입했다. 특히 에너지 시장의 

자유화 및 규제 완화로 기존의 지역적 에너지 시장 영토를 소멸시키고 소

유권을 재구성했으며, 전력 시장에 전력을 공급할 때 재생에너지 사용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획기적

으로 향상시켰다(Westphal & de Graaf, 2011).

4)�에너지 정책 목적,�수행 방법 및 정책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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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 정책 목적

독일 에너지 정책의 일차적인 목적은 주요 에너지자원의 수입 의존도

를 감축시키는 것이다. 이미 설명한 것처럼 2010년 주요 에너지자원 수입 

의존도를 보면 석유 98%, 천연가스 87%, 석탄 77%로 매우 높다. 따라서 

독일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수행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에너지 수입 의

존도를 낮춰 에너지 안보를 우선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외에 국내 에너지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므로 에너

지 공급 안정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 역시 에너지 정책 수행의 주요 목

적이라 할 수 있다.

독일은 에너지 정책을 수행하면서 3대 주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독

일정부가 설정한 3대 목표 중 첫째는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으

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경제 구조 및 효율적 경쟁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써 에너지 수요와 공급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즉, 

지금도 진행 중인 EU 내 전력 및 천연가스 시장의 자유화로 인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문에서 효율성을 강화해 가격 경쟁력을 확

보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이를 통해 독일 내 가정 및 산업계로 경제적 이

익이 환원되며 동시에 관련 독일의 에너지 산업이 EU 에너지 시장에 원활

하게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 목표는 주요 에너지자원 공급의 안정성 확보다. 이는 세계 에너지 

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수요를 충족할 만큼 에

너지를 항시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독일 내 에너지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하에서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요 에

너지자원을 확보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보유 자원을 적절히 배합해야 하

며(Energy Mix) 에너지 공급원도 다양화해야 한다. 또한 원자력에너지 사

용이 시기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 에너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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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효율성 및 합리화를 극대화시키고 총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켜야 한다.

셋째 목표는 환경과의 호환성(Environmental Compatibility)이다. 현재 

진행 중인 전 지구 차원의 기후변화는 우리 인류와 에너지 정책이 직면한 

가장 커다란 문제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는 것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사용이 총 에너지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국내뿐 아니라 EU, 그리고 전 세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www.bmwi.de). 

(2)�수행 방법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목표를 설정 및 실행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 방

법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21세기에는 주요 에너지자원을 지속적이며 안

정적으로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경제활동의 활성화에도 충

분히 기여해야 하며, 동시에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에너지 정책은 이 같은 복잡한 전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특정 중앙 

부서가 단독으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목표를 설정해 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 이유는 에너지와 관련된 쟁점이 단순히 개인 소비 

또는 산업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활동에 전반적으

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이미 설명한 바처럼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경제

기술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 보호를 주관하는 환경·자연보존 및 

원자력안전부 등 총 14개 정부 기관이 협력해 공동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처럼 환경 친화적이며 산업계의 경쟁력을 지속

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에너지자원이 
경제활동의 
활성화에도 

충분히 기여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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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에너지 수급 체계를 위한 중추적 정책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독일정부는 에너지개념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Federal 

Ministry of Economy and Technology, 2010;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 2010).

에너지 정책을 수행하는 기본 방법은 에너지 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시

장 중심의 접근 방법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직장 창출, 에

너지 기술혁신 등을 유도하는 것이다. 독일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EU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며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80%가 기후

변화의 주범인 지구온난화를 유발시키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에너지 공급 구조를 중장기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변화시

켜 에너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후 정책과도 긴밀하게 협력해 (에

너지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 관련 장기 로드맵을 작성해 각 주요 과정마다 에너지 

기술혁신 창출, 신규 고용 창출 등을 달성하려 하고 있다. 독일정부가 작

성한 에너지개념은 친환경적 에너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

로서,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시대

로의 진입에 관한 장기적 로드맵을 담고 있다.

즉, 에너지개념은 2050년까지 장기 전망하에서 에너지 관련 쟁점에 대

한 전반적인 디자인을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방안을 설정하고 있다. 이

를 수행하기 위해 우선 장기적 안목에서 에너지 쟁점을 전반적으로 접근

하면서 동시에 기술 개발과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도입

해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장기 에너지 정책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획기적으로 향

상시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수행 과제로 삼고 있는데, 특히 에너지 믹스

(Energy Mix) 부문에 기존 에너지자원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전체 소비되는 
에너지 중 80%가 …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기존 에너지자원과 
비교할 때 에너지 
믹스(Energy Mix) 

부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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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로써 화석연료인 기존 주요 에너지자

원 사용을 점진적으로 감소시켜나가면서 그 부족분을 2020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원자력에너지로 대체하는 방법을 채택한 에너지개념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Federal Ministry of Economy and Technology, 2010;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 2010).

이를 수행하는 방법론은 설명한 것처럼 시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채

택하는 것이며, 이는 전력, 운송, 난방 등 에너지 사용 전 분야와 과정에 

현존하는 모든 기술 부문에 개방된 에너지 자유 경쟁 시장을 의미한다.

(3)�정책 수단

독일이 에너지 정책을 수행하는 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분

명한 역할 분담이 설정되어 있다. 우선 관련 중앙정부 부서는 에너지 정책

을 기획해 수립하고 지방정부는 이를 전반적으로 수행한다. 그리고 중앙

정부 기관은 중앙정부 부서가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싱크탱

크의 기능을 수행하며 동시에 지방정부와 협력해 에너지 정책이 충실하

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Park and Eissel, 

2010).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주요 중앙정부 부서로는 전반적인 에너지 정

책을 수립하는 경제기술부, 재생에너지 부문의 시장 진입 및 연구 개발 부

문의 정책을 수립하는 환경·자연보존 및 원자력안전부, 주택 및 건물 등

의 에너지 사용 효율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운송주택도시부(Federal 

Ministry for Transportation, Building and Urban Affairs), 바이오연료와 관련

된 모든 정책을 담당하는 산림농업문화부(Federal Ministry of Forest, 

Agriculture and Culture), 에너지 관련 세금 정책을 담당하는 재무부

재생에너지 부문의 
시장 진입 방안을 

연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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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issel and Park(2010).

<그림 3-10> 독일의 에너지 정책 수행 주체

(Federal Ministry of Finance) 등이다.

독일 중앙정부 상원(Bundesrat)에서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결정되는 최

종 에너지 정책을 지역 차원에서 직접 수행하는 지방정부 기관으로는 각 

지방정부, 지방정부 위원회, 정책 수행 실무 그룹, 에너지 산업의 사업 수

행을 감시하는 연방 카르텔국(Federal Cartel Office) 등이 있다.

중앙정부의 에너지 정책 수립을 기획하고 지방정부의 에너지 정책 수

행을 지원하는 중앙정부 기관으로는 독자적인 규정을 확보하고 있는 연

방네트워크청(Federal Network Agency), 오염 규제를 담당하는 연방환경

청(Federal Environment Agency), 에너지 사용 효율성을 담당하는 연방에

너지청(Federal Energy Agency) 등이 있다(<그림 3-10> 참조).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독일정부는 2000년 ‘재생에

너지자원법(Renewable Energy Resources Act)’을 제정했으며 이를 2004년 

개정했다. 이 법률 제정으로 2007년 EU위원회가 결정한 2020년 주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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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원 공급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10%로 목표를 

확정할 수 있었으며 (이 법률 조항은??)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

되고 있다. ‘재생에너지자원법’은 2014년에 재개정되었다.

이 외에도 정책 수단으로 난방 및 교통 부문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적용

하고 있다. 특히 교통 부문에서 바이오연료 사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그 결과 2000년 바이오연료 사용 비율이 0.5%

에서 2005년 4.5%로 증가되었다. 독일정부는 EU가 제정한 2020년 바이오

연료 사용 비율 10%를 달성하기 위해 2007년 바이오연료 일정비율의무사

용제도(A Bio Fuels Quota)를 도입했다. 

또한 전력 부문에는 1990년에 제정된 법령에 따라 발전차액지원제

(Feed-In Tariff: FIT)를 적용하고 있다. 발전차액지원제란 재생에너지자원

으로 생산한 전력 공급자에게 의무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는 것으로, ‘발전

차액지원법’에서는 전력 회사가 이들에게 전력 소매가격의 65~85%를 지

불하도록 규정했다. 이로부터 10년 후인 2000년 ‘재생에너지자원지원법

(EEG)’이 채택되면서 재생에너지자원, 지역, 자원 기술 설치 규모 등에 따

라 전력 생산량에 대한 보장을 발전차액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재생에너지자원지원법’은 세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해왔다. 1단계인 

2000~2009년 동안 독일정부는 재생에너지로 자국 내 전력 생산량을 증가

시키는 데 정책적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첨단기술 부문과 밀접하게 연관

된 태양광 전력 생산 비용이 기존의 화석연료를 이용한 전력 생산 비용보

다 월등하게 높은 관계로 발전차액지원 정책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투

명성, 지속성, 확실성 등을 제공하는 데 치중했다. 2단계인 2009~2011년

에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의 결과로 태양광 전력 생산 비용이 급격하게 낮

아짐에 따라 발전차액지원제를 (통해??) 태양광 전력 생산을 극대화시키

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3단계인 2012년 이후에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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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등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비용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화석연료를 사

용한 전력 생산 비용과의 격차가 현격하게 줄어들어 발전차액지원 비율

을 낮추는 데 정책적 초점을 맞추고 있다(Fulton and Capalino, 2012).

4.�경제성장과�에너지�정책

1)�경제성장과 에너지 간 상관관계

경제성장과 에너지 소비 간 상관관계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으나 아직까지는 다수의 가정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 중 가장 

많이 인용되는 주장은, 경제성장과 에너지 소비는 상호 비례하는 방향으

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즉, 에너지 소비가 생산을 위한 하나의 투입 요소

로 작용해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면 경제성장도 증가한다는 주장으로, 이

는 가장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Apergis and Payne, 2009a; 2009b).

실제로 글로벌 경제에서 1980년부터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소비

량과 예측치 그리고 같은 기간의 전 세계 경제성장률을 비교해보면 2005

년까지 에너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글로벌 경제성장률도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2010년 이후에도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의 높은 경제성장률로 인해 에너지 소비량과 경제성장률이 동시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11년 EU 재정 

위기, 주요 선진국들의 비전통적인 금융 정책인 양적 완화(Quantity Easing: 

QE) 등을 거치면서 선진국의 경기가 예상했던 것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신

흥국인 중국의 경제 정책마저 내수 중심으로 전환한 관계로 이러한 장기 

전망은 글로벌 에너지 수요를 예상한 만큼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

글로벌 에너지는 
예상만큼 수요가 
충분하지 못했다?



2016 아닌가요? 
참고문헌에 

2006은 
없습니다.

참고문헌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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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IA(2006).

<그림 3-11> 세계 에너지 소비량 추이(1980~2030년)

서 주요 에너지자원인 석유의 공급 과잉으로 인해 2014년 하반기부터 석

유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상황에 직면했다(IEA, 2007; EIA, 2006; 

Financial Times, 2014; The Economist, 2015)(<그림 3-11> 참조).

따라서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경제성장, 에너지 소비, 에너지 가격 간의 

상관관계는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1981년부터 2007년까

지 OECD 회원국 25개국의 경제성장과 에너지 소비를 비교 분석한 결과

를 보면 경제성장, 에너지 소비, 에너지 가격은 회원국 간에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즉, 각 회원국의 경제성장이 높으

면 에너지 소비도 증가하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 담당자는 이를 에너지 정

책 수립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Belke, Dreger and de Haan, 2011).

이 외에도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은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시기

에는 에너지 소비 증대로 인한 미래의 에너지 생산 증대에 대비해야 하며, 

에너지 소비의 특성 중 하나가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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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명심해서 사업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에너지 소비 균형은 한 국가 내 

에너지의 소비 충격보다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소비 충격 이후에 재형

성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따라서 에너지 정책이 한 국가 내에서의 에너

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한 

국가의 에너지 보존 정책(Energy Conservation Policy)이 경제성장에 미치

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2)�경제성장과 재생에너지 정책

일반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증가할 때 경제도 더불어 성장하고 에너지 

소비가 감소할 때는 경제도 더불어 위축되는 데서 알 수 있듯, 에너지 소

비와 경제성장은 종속 관계를 명확하게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소

비는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지구적 문

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다른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Lee and Lee, 2010). 즉, 일방적으로 에너

지 소비 감소를 추구하면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이 저하되므로 경제성장을 

지속화하는 동시에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재생에너지 소비를 증가시켜야 한다. 이것

이 에너지 소비와 경제성장의 상관관계에 존재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

결하고 기후변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인정받고 있다

(Costantini and Martini, 2010).

재생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해 독일정부는 재생에너지자원으로 

2025년까지 40~45%의 전력을 생산하고, 2035년에는 55~60%까지 이 비

율을 높이려 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은 2050년 총 전력 생산의 

80%에 이르도록 정책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독일정부는 

에너지 소비는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를 
야기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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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신규 ‘재생에너지자원법(Renewable Energy Sources Act: EEG)’을 

채택했다.

이 외에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독일

정부는 여타의 기술 선진국과 차별적인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바로 재생

에너지 소비 증가와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병행해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에너지 효율화 행동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은 최적의 

에너지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기후기금(Energy Climate Fund)의 

재정 지원하에 실시 중이며,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강화, 비효율적인 투자

에 대한 자문 수행,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위한 저소득층 무료 상담, 에너

지 효율 인증제도 실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 독일정부는 국내뿐 

아니라 EU 차원에서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

고 있다(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Building 

and Nuclear Safety, 2014).

5.�산업구조와�재생에너지�정책�분석

1)�산업구조

독일의 산업구조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제조업의 비중이 

높다. 또한 제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비율도 타 선진국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독일 산업이 전문화된 첨단기술 산

업 분야의 제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2008년도 독일 제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전체

의 23.1%를 차지했는데, 이는 중국 34.4%, 한국 27.9%보다는 낮지만 일

독일이 전문화된 
첨단기술 산업 분야인 

제조업에서?

2000년 제정된 
Renewable Energy 
Resources Act과 

영문 명칭은 다른데 
번역 명칭은 
동일합니다.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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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20.6%, 미국 13.3%, 영국 12.3%, 프랑스 11.9%보다는 월등하게 높은 

수치다. 최근 통계인 2012년을 기준으로 보면 독일 23%, 중국 32%, 한국 

31%, 일본 18%, 미국 13%, 프랑스 11%, 영국 10%로 독일의 경우 제조업

의 부가가치 창출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한국을 제외한 세계 주요 

국가에서는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www.

worldbank.org). 

이는 독일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첨단 제조업에서 창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기후변화, 고령화 시대 대두 등→삭제??) 지식 기

반 사회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첨단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독일 산업이 미

래에도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지속해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and Technology, 2010).

다른 기술 선진국과 달리 제조업 중심 산업을 유지하고 있는 독일의 산

업구조는 매우 특색 있다. 1990년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구미 선진국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조정하면서 자국이 국제적으로 비교 우위

에 있는 특정 부문만 전략 산업화하는 방식으로 제조업 전략을 세웠는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제조업 부문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절대 비율이 감

소되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산업구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구

미 선진국처럼 비교 우위를 확보한 제조업의 특정 부문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보유 제조업의 전문화를 통해 제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지속시

켰다. 이로 인해 부가가치 창출 비율은 1991년 27.3%에서 2008년 23.1%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으며 이는 2012년에도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다

(<그림 3-12> 참조).

독일의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은 전체 산업 대비 비중뿐 아니라 창출 액

수 측면에서도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압도적으로 높다. 우선 EU 28개 

문장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독일이 제조업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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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and Technology(2010).

<그림 3-12> 주요 국가의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 비율(1991~2008년)(단위: %)

회원국과 2007년 산업별 부가가치 창출액을 비교해보면 독일이 4600억 

유로(약 690조 원)에 이르러 이탈리아 2190억 유로, 영국 2180억 유로, 프

랑스 2160억 유로 등과 월등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Eurostat, 2010).

독일은 다른 EU 회원국과 비교할 때 제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도 하지만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매우 높아서 기술 능력뿐

만 아니라 장기적 차원의 국가 경쟁력에서도 비교 우위를 보이고 있다. 제

조업의 높은 부가가치 창출 능력은 또한 안정적인 고용 창출 및 유지 등 

지속발전 가능성도 뒷받침해주고 있다.

2)�에너지 소비 패턴과 지속가능 성장

문장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문장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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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ederal Statistical Office(2012).

<그림 3-13> 독일 거시경제 및 산업 부가가치의 발전 추이(1991~2011년)

제조업을 포함한 전 산업 부문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990년 이후 산업 

부문의 부가가치가 1990년대에는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0년대 중

반 이후 급격하게 상승하는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동시에 2009년에는 글

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전 산업 부문의 부가가치가 하락 추세를 면치 못하

다가 2010년 이후에는 빠르게 회복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독일 경제는 1990년부터 2011년까지 총 에너지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

했으나 국가 경제는 성장하고 산업의 부가가치도 증가하는 매우 독특한 

특성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즉, 1990년 독일의 총 에너지 소비는 226MTOE에서 2011년 208MTOE

로 약 8% 감소했으나 GDP는 1990년 1조 7650달러에서 2011년 3조 7520

달러로 213% 증가했으며 1991년 가격 기준으로는 31% 증가했다. 전 산

업의 부가가치도 1990년도 대비 2007년에는 약 12% 증가했고 2011년과 

비교할 때는 약 8% 증가했다(Schlomann and Eichhammer, 2012; 

www.worldbank.org)(<그림 3-13>, <그림 3-14> 참조).

그러나 제조업 전체를 분석해보면 에너지 집중도가 1995년 이후 2002

문장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1조 7650억 달러/
3조 7520억 달러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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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GEB(2012).

<그림 3-14> 1990년과 2011년 독일 내 총 에너지 소비량 비교

년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2003년에는 예외적으로 증가하는 현

상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2004년 이후에는 다시 낮아

지고 있다. 이는 제조업 전체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면서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 외에 이산화탄소의 배출 집중도 역시 1995년 이후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 집중도는 1998년 이후 에너지 집중

도보다 감소 비율이 더욱 낮은 상태로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데, 이는 

제조업 부문에서 에너지 소비가 감소한 데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

키는 기술 개발 부문에 대한 자본 투자와 기술혁신 활동이 지속된 결과라

고 판단된다(<그림 3-15> 참조).

독일 제조업의 에너지 집중도를 1991년부터 2011년까지 20년간 분석

해보면 에너지 집중도가 가장 높은 산업 부문은 에너지 사용 비율이 가장 

높은 철강 산업이다. 철강 산업은 에너지 사용 비율이 가장 높은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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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tatisches Bundesamt(2010).

<그림 3-15> 제조업의 에너지 및 이산화탄소 배출 집중도(1995년 기준)

1991년 이후 지속적인 에너지 집중도가 감소했다. 이 외에도 모든 산업 

부문에서 에너지 집중도가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 설

명한 것처럼 2003년과 2004년에 에너지 집중도가 다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화학 및 비금속 산업의 에너지 집중도 증가로 인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에너지 집중도가 낮은 산업 부

문인 식품, 기계 및 부품, 섬유 산업 등은 에너지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균

형을 지속했다(Schlomann and Eichhammer, 2012)(<그림 3-16> 참조).

재생에너지자원을 개발하고 소비하기 위해 독일은 다양한 재생에너지 

관련법을 제정했으며, 독일 재생에너지 관련법은 EU 차원에서 재생에너

지를 개발하고 육성하는 벤치마킹으로 활용되고 있다. 독일의 재생에너

지 정책은 짧은 시간 내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우선 총 주요 에

너지 공급에서 재생에너지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1995년 1.9%에서 

2008년 8.0%, 2010년 9.9%로, 1995년 대비 약 5배 넘게 증가했으며, 전력 

에너지 집중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1995년을 
100으로 잡았을 
때의 수치임?
이런 식으로 

표기해서 아래에 
주 형태로 달아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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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chlomann and Eichhammer(2012).

<그림 3-16> 제조업의 에너지 집중도 변화 추이(1991~2011년)

소비 부문에서는 같은 기간 4.8%에서 15.2%, 17%로 대폭 증가되었다. 이

로써 이산화탄소 배출은 1990년도 기준으로 2010년 20%, 2012년 20.6%

가 감소하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타 

국가에 모범 사례로 인용되고 있다(Europolitics Energy, 2010; Oliver et al., 

2013).

6.�독일�모델의�정책적�시사점

1)�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지속가능 발전 전략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기술 선진국이 선정한 7개의 재생에너지 부

문과 3개의 신에너지인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 수소 등을 포함시켜 신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명명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소비 확대를 통해 화

석연료 소비를 감소시키고 그 결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해 글로벌 

참고문헌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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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정책의 주요 목적이다.

이를 위해 한국도 독일에서 시행되어온 재생에너지 발전 및 소비 증대

를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를 2002년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풍력 및 태양광발전설비가 단기간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탓에 예

산 부족으로 인해 2011년 정책 시행이 중단되었다. 그 결과 재생에너지자

원 개발을 위한 기반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2년부터는 발전

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에서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의무적으로 공급

하(도록 하??)는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이 판매되기보다는 신에너지 

부문에서 생산된 전력이 판매되므로 경제적 효용성이 매우 낮다는 점이

다.

지속가능 발전 전략은 UN, OECD,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제기구

에서 선정한 경제 발전 전략의 최상위 개념이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 정권

이 교체되었어도 지속가능 발전 전략을 국가 발전 전략의 최상위 개념으

로 지속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정권이 교체되면 최상

위 발전 전략이 지속되지 못하며 정권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추진되고 있

다. 따라서 정책의 일관성 및 지속성이 매우 취약한 것이 큰 단점으로 지

적되고 있다.

2)�독일 모델의 시사점

독일 에너지 정책과 지속가능 발전 전략이 주는 시사점은 에너지 정책

과 지속가능 발전 전략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에너지 

정책은 기후변화 정책의 연장선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최종 목적이 지속

가능 발전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의 에너

성숙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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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정책은 에너지 의존도가 매우 높은 독일의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동시에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에너지 수입 의존도

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에너지 총 소비를 감소시키며 경제성장을 달

성할 수 있는 지속가능 발전 전략의 핵심적인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정책의 거버넌스가 14개 정부 기관이 협업을 통해 추진되

는데도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진행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 

분담이 분명하고도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한국이 간과하고 있는 에

너지 소비 효율화에 정책적 관심을 집중시켜 총 에너지 소비를 지속적으

로 감소시키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지속가능 발전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7.�결론

1997년 도쿄의정서가 채택되면서 지속가능 발전 전략은 기후변화에 능

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각 국가의 환경 및 에너지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즉, 에너지 정책 및 기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한 국가의 경제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

다는 논리가 형성되었다.

에너지 정책을 환경 정책과 긴밀하게 연계해 추진한 국가는 북유럽 5개 

국가다.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5개 국가는 1990년

대 초부터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탄소세를 도입해 지구온난화 현상의 

주범인 자국 내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독일은 

1990년대 후반부터 생태적 에너지세라는 명칭으로 탄소세를 채택해 현재

까지 운영하고 있다. 독일이 북유럽 5개 국가보다 탄소세 도입을 조금 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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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시작한 가장 커다란 이유는 독일이 EU 최대 경제 국가이자 제조업 중

심의 산업 국가인 관계로 에너지 소비 산업의 비중이 타 유럽 국가보다 상

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에너지 부문에 새로운 명목의 세금을 부과하면 산

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이 EU의 주요 회원국이자 EU의 미래를 이끌고 있는 선두

국가로서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기후변화에 무관심할 수 없는 상황

이었다. 따라서 1997년 도쿄의정서가 채택되면서 EU 중 특히 독일이 기

후변화문제에 관해서는 글로벌 선도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전략적 측면

에서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설정했다. 이처럼 독일이 에너지 정책 및 기후 

정책에서 전략적으로 방향을 전환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다른 EU 회원국

보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에 민감하고 제

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에너지 수급 문제를 EU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를 기초로 자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커다란 목적이었다.

따라서 독일은 생태적 에너지세를 도입하면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장시간 산업계와 

대화·양보·설득하는 과정을 진행하면서 에너지 정책을 수행했다. 동시에 

자국의 최대 약점인 에너지 자립도를 향상시키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획

기적으로 감축시키기 위해 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력했다. 이 외에도 에너

지 소비 효율화도 추진해 총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면서 경제성장을 달

성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되었다. 즉, 지속 성장 가능성을 최초로 제시

한 모범적인 사례가 된 것이다. 이처럼 독일의 기후 및 에너지 정책은 생

태적 에너지세 실시, 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 소비 효율 극대화로 요약할 

수 있다.

독일은 2010년 9월 채택한 장기 에너지 정책인 에너지 전환을 확정지

매우 높아서 에너지 
안보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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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서 2050년까지의 전반적인 에너지 전략을 설정했다. 즉, 에너지 전환

은 두 가지의 정책 방향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총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고, 둘째, 총 에너지 소비에 재생에너지 부문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자원법’을 제정해 정책적인 지원을 지속했다. 즉, ‘재생에너지

자원법’은 재생에너지자원 소비를 장려하고 동시에 에너지 소비의 효율화

를 증진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처럼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가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정

책을 추진한 결과 독일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 비율이 2014년 총 전

력 생산량의 31%에 달했다. 독일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 비율을 

2025년까지 40~45%, 2035년에는 55~60% 높이려 하고 있다. 2050년에는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비율이 총 전력 생산의 80%에 이르도록 정책적 목

표를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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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신기후체제와
원자력에너지

안상욱

1.�서론

원자력에너지는 발전 단가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다른 에너지원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한 에너지원이며, 소량의 에너지자원으로도 대량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므로 에너지자원 수입국의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가

능하게 한다는 면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자료인 

<그림 4-1>에서 볼 수 있듯이, 1kWh당 발전 단가는 태양광 237.29원, 천

연가스 156.13원, 석유 221.32원, 수력 168.66원, 무연탄 91.19원, 유연탄 

65.79원, 원자력 54.96원이었다. 이는 원자력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다른 

에너지원보다 압도적으로 낮음을 의미한다.

물론 석탄의 경우 원자력처럼 발전 단가가 낮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에너지원이 석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석탄 사용을 확대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림 4-2>에서 볼 수 있듯이, 석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원자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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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수력원자력, “발전원별 이산화탄소 배출량”(2015), http://blog.khnp.co.kr/blog/

archives/10695(2016년 1월 20일 검색).

<그림 4-1> 2014년 발전원별 발전 단가(단위: 원/kWh)

자료: 한국수력원자력, “전원별 발전단가”(2015), http://blog.khnp.co.kr/blog/archives/20175(2016년 

1월 20일 검색).

<그림 4-2> (2014년??) 발전원별 이산화탄소 배출량(단위: g/kWh)

의 99배에 이른다. 지구온난화 문제로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

해야 하는 상황에서 석탄 사용을 증대시킬 수는 없다. 이와 같이 경제성과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라는 점에서 원자력발전은 매력적인 대체에너지원

이다.

그러나 원자력에너지는 다른 에너지와는 차원이 다른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바로 안전성의 문제다. 1979년 미국의 스리마일 섬(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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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e Island)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누출 사고, 1986년 소련의 체르노빌 원

자력발전소 방사능 누출 사고,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누

출 사고에서 볼 수 있듯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심각한 재앙으로 발전할 수 

있다. 원자력발전의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상황에서 대부분

의 국가에서 원자력발전은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지구온난화 문제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에 전 세계적인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원자력에너지는 다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정책이 변화하고 있으며, 중국, 인도, 중동, 동남아시

아, 라틴아메리카 등의 개발도상국에서는 원자력에너지 발전 시장 규모

가 커지고 있다.

이를 가늠할 수 있는 실례가 2015년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아톰엑스포-2015(ATOMEXPO-2015) 총회’였다. 아톰

엑스포-2015에서는 원자력에너지 발전에 관한 다양한 주제와 세계 원자

력에너지 산업 발전 동향에 대한 견해 및 경험을 교환하는 장이 마련되었

다. 아톰엑스포-2015에 참석한 에너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원자력에너지

는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 경제성, 에너지 안보 등 다양한 환경 변화

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자원이다.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온

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전력 생산원이 원

자력이다.1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에는 원자력에너지의 

이용이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확산되는 추세라고 한다. 현재 원자

력에너지의 성장을 주도하는 시장은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한국, 라틴아메리카, 중동, 아프리카(이

1 “아톰엑스포-2015”, http://ep-bd.com/online/details.php?cid=31&id=18597(2015년 12월 

1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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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트, 요르단, 튀니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2015년 

12월 13일 폐막하고 신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협정을 채택함에 따라 

2020년 만료 예정인 기존 교토의정서 체제가 파리협정으로 대체되었다. 

협정이 발효되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구분 없이 195개 협약당사국 모

두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에 동참할 예정이다. 신기후체제

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전 세계 195개 국가가 참

여했다. 파리협정은 2005년 2월에 발효되어 2012년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2020년까지 적용 기간이 연장된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게 되었다.

파리협정의 중심 내용은 ‘장기 목표’, ‘감축’, ‘시장 메커니즘’, ‘적응’, ‘이

행 점검’, ‘재원’, ‘기술’ 등이며, 이를 위해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스

스로 이행하고 점검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장기 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2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하

고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기로 했다. (또한??) 온실

가스 감축과 관련해 국가별 목표(기여방안·INDC)를 스스로 정하기로 했

다. 기여방안 제출은 의무로 하되, 이행에는 국제법적 구속력을 두지 않는

다.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각국은 국내적으로 노력하되, 기여방안 내용은 

협정에 담지 않고 별도의 등록부로 관리한다. 파리협정은 ‘55개국 이상’, 

‘글로벌 배출량의 총합 비중이 55%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가 비준’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발효된다. 

신기후체제의 출범과 함께 산업 생산에 큰 충격을 주지 않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수 있지만 각국마다 운용 환경 및 여론이 다르기 때문에 세

계 주요국의 원자력에너지 정책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국가별 목표, 즉 
자발적 

기여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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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계�주요국의�원자력에너지�정책

1)�미국 사례

군사용 또는 민간용으로 최초로 원자력에너지를 운영한 국가는 미국이

었다. 1945년 핵폭탄을 제조하려는 맨해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원자력

에너지 개발이 미국정부 차원에서 개시되었다. 1951년 12월 아이다호에 

있는 국립원자로시험장(National Reactor Testing Station: NRTS)에서 원자

력발전기를 통한 전력 생산이 이뤄졌다. 1953년에는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Atoms for Peace)’을 언급하면서, 민간의 원자력 

이용의 물꼬를 열었다. 1954년에는 민간이 원자로를 소유하고 운전할 수 

있도록 원자력법이 개정되었다. 1957년 12월에는 미국 최초의 상업용 원

자력발전소인 시핑포트(Shipping port)가 상업 발전을 개시했다. 이와 같

은 미국정부의 조치에 힘입어 현재 미국에 있는 상업용 원자로는 대부분 

민간 기업이 소유하고 있다.

원자력발전 강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목적으로 1962년 미국 원자력위원

회(Atomic Energy Commission: AEC)는 케네디 대통령에게 ｢민간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대통령 보고서(Report to the President on Civilian Nuclear 

Power)｣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전력 회사들은 원자력발전을 유

망 사업으로 인식했다. 1964년에는 존슨 대통령이 특수 핵물질 보유에 대

한 법률에 서명함으로써 원자력발전 회사가 핵연료를 보유하는 것을 허

락했다.

1973년 1차 석유 위기가 발생하자 미국에서는 연간 최고 기록인 무려 

41기의 신규 원전이 발주되었다. 1974년 포드 대통령은 원자력위원회를 

에너지연구개발청(Energy Research Development Administration: ERDA)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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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규제위원회(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로 개편했다. 그 

후 에너지연구개발청은 연방에너지청과 합병해 지금의 에너지부

(Department of Energy: DOE)로 발전했다. 그러나 석유 위기의 여파로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에는 미국 경기가 후퇴했으며, 에너지 소비 감

소와 에너지 절약으로 전력 수요가 감소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급격한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 거액을 투자해야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위

축되었다. 특히 1979년 스리마일 섬에서 미국 원자력 사상 초유의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깊어졌다.

스리마일 발전소의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는 미국 원자력 정책에 큰 방

향 전환을 가져왔다. 1979년 3월 28일 펜실베이니아의 스리마일 섬에 있

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원자로의 냉각수 장치가 고장 나면서 방사성 물질

이 대거 외부로 유출되기 직전까지 사태가 진행되었고, 이후 미국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한 허가가 중단되었다. 이후 자국 내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수 없게 된 미국 원자력 기업 웨스팅하우스 일렉트릭 컴

퍼니(Westinghouse Electric Company: WEC)는 원자력발전의 원천 기술을 

프랑스로 수출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프랑스정부는 프랑스의 원자

력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었고, 프랑스의 원자력 기업인 아레바(AREVA)

는 세계 최대의 원자력 기업이 되었다.

2001년 5월 부시 대통령이 국가에너지정책개발(National Energy Policy 

Development: NEPD) 그룹이 만든 보고서인 ‘신(新)국가 에너지 정책’을 성

명하자 미국 내에서 원자력발전이 다시금 각광을 받게 되었다. 부시 대통

령의 ‘신국가 에너지 정책’ 성명은 원자력 이용 확대 지원 정책을 포함해 

전체 에너지 분야에 대한 권고 사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입법화 과정을 거

쳐서 2005년 8월 ‘에너지정책법’이 발효되었다. 이 법은 미국 에너지원의 

다양화, 에너지 효율성의 증대, 새로운 에너지 생산 기술 개발, 에너지 인

‘신(新)국가 에너지 
정책’을 채택함에 

따라?

부시 대통령이 채택한 
‘신국가 에너지 

정책’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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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 보강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5년 (발효된??) ‘에너지정책법’이 

담고 있는 원자력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자력 손해배상법인 ‘프라이스 앤더슨법’의 효력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한다.2 

∙ 원전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산업체의 재정적 손실을 보상한다.

∙ 차세대 원전에 대해서는 가동 후 8년 동안 1kWh당 1.8센트의 세금을 

감면한다. 

∙ 에너지부의 원자력 핵심 프로그램으로 NERI와 원자력에너지 2010

(Nuclear Power 2010) 프로그램, Gen-IV(제4세대 원자로로, ‘젠포’라고 

읽음)를 개발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발생한지 8개월 뒤인 2011년 12월 22일 미국의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신규 원전 허가를 만장일치로 결정하면서 미국의 원

자력발전은 스리마일 섬 사고 이후 다시금 크게 방향이 전환되었다.3 

2011년의 신규 원전 건설 허가는 스리마일 섬 원전 사고가 터지기 1년 전

인 1978년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승인한 이후 미국에서 33년 만에 원자

력발전소 신규 건설4을 허가한 조치였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는 만장

2 ‘프라이스 앤더슨법(Price-Anderson Act)’은 1957년 미국에서 제정된 세계 최초의 원자력 

손해배상법으로, 원전 공급자의 손해배상 책임 면제와 원전 운영자의 유한 책임을 규정하

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은 전력 회사와 원전 공급자의 원전 건설 리스크를 줄여주는 구실을 

해왔다. 이 법은 2006년 만료될 예정이었는데 이 법이 만료되면 원전 사업자들의 원전 건

설 의지가 저하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3 “Approval of Reactor Design Clears Path for New Plants,” The New York Times, December 

22, 2012, http://www.nytimes.com/2011/12/23/business/energy-environment/nrc-clears

-way-for-new-nuclear-plant-construction.html?_r=0(2015년 12월 1일 검색).

4 “한번에 40년씩 허가… 신규원전에 손뻗는 미국”, 연합뉴스, 2012년 9월 16일, http://www.

이하 모든 신문에 
기사명이 빠져 
있어 찾아서 

넣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4장 신기후체제와 원자력에너지 95

자료: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미국 내 원전 100기의 위치”(2015), http://www.nrc.gov/reactors/

operating/map-power-reactors.html(2016년 1월 20일 검색).

<그림 4-3> 미국 내 원전 100기의 위치(2015년 11월 13일 기준)

일치로 미국 남부 조지아 주와 캘리포니아 남부에 각각 2기씩 총 4기의 신

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허가했다. 미국정부에 의해 승인된 원전의 운영 

기간은 40년이며, 20년간 연장이 가능한 조건이었다. 그리고 미국 의회는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해 185억 달러의 대출 보증을 승인하기까지 했다. 미

국정부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향후 미국 내에서는 원

자력발전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스리마일 사고 이후 오랫동안 미국 내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제한되었지만 미국은 현재 100여 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세

계 최대의 원자력발전 운영국이다. 2013년 말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원전 

건설 및 운영에 관련된 9건의 신청을 검토했다. 2014 회계연도에는 100여 

기의 미국 내 원전에 대한 점검 예산으로 10억 5500만 달러를 배정했다. 

<그림 4-3>은 미국 내 원자력발전의 배치도다. 미국 내 원전은 미국의 

yonhapnews.co.kr/bulletin/2012/09/15/0200000000AKR20120915058100003.

HTML(2015년 12월 1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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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nternational Energy Agency.

<그림 4-4> 미국 전력 생산의 에너지원별 구성 비율(단위: GWh) 

동부 지역에 집중 배치되어 있다. 이는 지진 등의 자연재해 문제와 1976

년에 제정된 캘리포니아 내 ‘신규원전건설금지법’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의 ‘신규원전건설금지법’에서는 캘리포니아 주 에너지자원 보전 및 개발

위원회가 인정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 신규 

원전 건설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약에도 최근까지 석탄에 이은 미

국 내 제2의 에너지원은 원자력발전이었다 . 이는 <그림 4-4>에 잘 나타

나 있다.

2)�벨기에 사례

벨기에에서도 원자력에너지 정책의 연속성에 문제가 있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벨기에에서는 노후한 3개 원자로를 2015년까지 폐기하고 

나머지 원자로 4곳도 대체에너지원을 찾을 경우 2025년까지 폐기하기로 

벨기에 주요 6개 정당이 합의했다.5 전국에서 7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

으며, OECD의 원자력기구(Nuclear Energy Agency: NEA) 회원국 중 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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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슬로바키아 다음으로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의존이 가장 

큰 벨기에에서는 이미 2003년 녹색당 주도로 벨기에 연방의회에서 원자

력발전소를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방안을 의결했

다. 그러나 2009년 헤르만 반롬푀이 총리 정부 시절에 대체 전력 공급원

의 문제로 30년 된 노후 원전 3기의 가동 시한을 10년 연장하기로 함에 따

라 2003년의 원자력발전소 폐기 정책이 전환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후쿠

시마 원전 사태는 벨기에의 원자력 정책을 2003년의 상황으로 다시 되돌

려놓는 역할을 담당했다.

 

3)�이탈리아 사례

이탈리아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을 전면 중단

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자 이탈리아 정부는 

2008년 5월 22일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인해 원자력발전을 재개한다고 

밝혔다.6 클라우디오 스카욜라 경제개발부 장관은 법률 제정 등을 거쳐 

2013년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공표했다.7 그러나 원자

력발전소 건설 재개와 같은 정치적 판단을 다른 국내 정치적 쟁점과 묶어

서 국민투표에 맡겼고, 국민투표에서 정부안이 부결됨에 따라 정부의 원

5 “La Belgique va sortir du nucléaire,” Le Monde, October 31, 2011, http://www.

lemonde.fr/europe/article/2011/10/31/la-belgique-va-sortir-du-nucleaire_1596364_3214.

html (2015년 12월 1일 검색).

6 “중국·인도 원전 확대…2020년까지 아시아서만 100기 추가 건설”, ≪한국경제≫, 2013년 3

월 8일 자,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30861801&sid

=0106&nid=009&ltype=1(2015년 12월 1일 검색).

7 “이탈리아도 20년만에 “원전 재가동””, ≪한겨레≫, 2008년 5월 23일 자, http://www.hani.

co.kr/arti/international/europe/289277.html(2015년 12월 1일 검색).

정치적 판단이 
다른?

정치적 판단을 
다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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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에너지 정책은 다시 급격하게 수정될 수밖에 없었다. (내막을 자세히 

살펴보면??)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뒤에 원자력발전을 전면 중단했

던 이탈리아는 (1987년??) 6월 12일부터 6월 13일 양일간 국민투표를 실

시해 ‘원전 재도입 정책’, ‘총리직 수행과 재판출석 양립불가’, ‘공공수도사

업의 민영화’, ‘수도사업의 수익성에 기초한 수도요금 책정’ 등 정부 주도

로 추진한 4개 법령의 폐기 여부를 유권자들의 선택에 맡겼다. 투표 결과 

총 투표자의 95%가 압도적으로 찬성함에 따라 이러한 법령들을 폐기하기

로 결정했다. 이탈리아정부는 2013년부터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착수해 

2020년까지 총 400억 유로를 투자해 신형 원자로 4기를 건설하고 2030년

까지 전체 전력 생산량에서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25%로 높인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1987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자력발

전소 사고 때 국민투표를 거쳐 원자력발전을 폐기한 이후 다시 한 번 국민

투표를 통해 원자력발전 재도입 정책을 폐기했고, 이로 인해 이탈리아 정

부는 에너지 정책을 재수정할 수밖에 없었다.8

4)�독일 사례

독일 역시 벨기에와 같이 에너지 정책에서 연속성이 없어 문제가 발생

하고 있다. 단적인 사례가 정권 교체 및 여론에 대한 인기영합주의에 따라

서 독일의 원자력 정책이 뒤죽박죽된 사실이다. 독일 연방정부는 1998년 

사민당 녹색당이 연정해 출범한 이후 원자력발전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

고 있는 녹색당의 이해를 반영해 장기적으로 독일 내에 있는 원자력발전

8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http://ita.mofat.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

/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10993&seqno=814790&c=&t=&pagenum=1&tabl

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2015년 12월 1일 검색).

문장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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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민당 녹색당 연립정부

는 2002년 4월 원자력법을 개정해 독일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전력 생산이 만료된 원자력발전소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전력 생산에서 석탄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독일

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인 결정이었다.

그러나 2009년 9월 치러진 총선에서 기민당 기사당 연합과 친기업 성

향의 자민당 연립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양당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원전 가동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한 기민당

기사당 연합과 자민당 연립정부는 노후 원전의 수명을 12년 연장하고 독

일 내에서의 원전 가동도 사민당 녹색당 정권에서 결정된 기한보다 1년 

뒤인 2022년에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독일 우파 연립정부가 내린 

원자력발전에 대한 결정 역시 후쿠시마 사태 이후 독일 내부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증대함에 따라 변화하게 되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인 2011년 3월 15일, 독일정부는 건설된 원전 17기 중 노후 

원전 7기와 크뤼멜 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이는 2011년

에 예정되어 있던 7개의 지방선거에서 기민당 기사당 연합이 승리하기 

위한 전략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기민당 기사당 연합은 지방선거에

서 참패했고, 독일의 에너지 정책의 안정성도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2011년 9월 19에는 독일 최대 기업이자 세계 선두의 원전 사업 기업인 지

멘스가 모든 원전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독일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독일 기업의 응답이었다.

독일 정부는 비일관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에너지 기업으로부터 줄소송

을 당하고 있다. 단적인 사례가 스웨덴 에너지 기업인 바텐팔(Vattenfall)

이 독일정부의 원전 중단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데 대해 10억 유로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바텐팔은 2011년 독일정부의 조치로 폐쇄된 브룬스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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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 원전의 지분 66.7%와 크뤼멜 원전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9 독일

의 원자력 기업인 RWE은 독일정부의 원전 취소를 중단시키기 위해 2011

년 4월 1일 소송을 제기했고,10 독일의 원자력 기업인 에온(E.ON) 역시 

2011년 11월 14일 원전 폐지를 요구하는 독일정부의 원자력법 개정이 위

헌임을 주장하며 독일 최고법원인 연방헌법재판소에 독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같이 독일정부의 섣부르고 인기영합주의인 에너

지 정책은 국내 에너지 산업 및 국외 에너지 기업으로부터 큰 반발을 샀

다.

 

5)�프랑스 사례

프랑스는 1956년 수에즈 위기 이후 중동으로부터의 석유 수급 등 에너

지 안보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였다. 이로 인해 드골 정권 이

후 프랑스 정권은 원자력에너지 개발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다.

<그림 4-5>에서 볼 수 있듯이, 프랑스는 OECD의 NEA 회원국 중에서 

전력 생산에서 최고 수준의 원자력발전 의존성을 보이고 있다. 2011년 후

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유출 사고 이후 한국에서는 원자력에너지 

운용이 감소했으나 프랑스에서는 여전히 안정적으로 운용된 것만 보더라

도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OECD의 NEA 2012년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의 전력 소비는 2012년 

9 “Vattenfall vs. Germany: Nuclear Phase-Out Faces Billion-Euro Lawsuit,” spiegel, 

November 2, 2011, http://www.spiegel.de/international/germany/vattenfall-vs-germany

-nuclear-phase-out-faces-billion-euro-lawsuit-a-795466.html(2015년 12월 1일 검색).

10 “독일 RWE, 원전가동중단 취소 소송”, 연합뉴스, 2011년 4월 1일, http://www.yonhap

news.co.kr/international/2011/04/01/0606000000AKR20110401208300082.HTML(2015년 

12월 1일 검색).

문장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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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OECD 회원국의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단위: %)

보고서의 기준연도인 2011년에 전년 대비 6.5% 감소했고, 전체 전력 생산 

역시 1.5% 감소했는데, 특히 화력발전에 의한 전력 생산이 14% 감소해 그 

결과 원자력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58개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원자력발전소

의 수적인 측면에서 프랑스는 OECD 회원국 중 104개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원자로를 보유한 국가다.

프랑스는 1970년대 이후 전력 생산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을 급격

하게 줄여나갔다(<그림 4-6> 참조). 1973년 석유 위기 직전에는 프랑스의 

전력 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에너지원이 석유였다. 한편 1980년 

이후 프랑스에서는 원자력발전에 의한 전력 생산이 급격하게 증가한 반

103 쪽의 문장과 
중복됩니다.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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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력망에 연결된 

원자력발전소(개)

2013년 원자력에너지 

이용 전력 생산(net TWh)

전체 전력 생산 대비 

원자력발전 비율(%)

호주 0 0.0 0.0

오스트리아 0 0.0 0.0

벨기에 7 42.5 53.7

캐나다 19 97.0* 15.9

Chile 0 0.0 0.0

체코 6 29.0** 35.8

덴마크 0 0.0 0.0

에스토니아 0 0.0** 0.0

핀란드 4 22.6 33.1

프랑스 58 403.7 73.3

독일 9 91.8 15.4

그리스 0 0.0** 0.0

헝가리 4 14.4 51.2

아이슬란드 0 0.0 0.0

아일랜드 0 0.0 0.0

이스라엘 0 0.0** 0.0

이탈리아 0 0.0 0.0

일본 48 13.9** 1.7

룩셈부르크 0 0.0 0.0

멕시코 2 11.4* 4.6

네덜란드 1 2.6* 2.3

뉴질랜드 0 0.0 0.0

노르웨이 0 0.0 0.0

폴란드 0 0.0 0.0

포르투갈 0 0.0 0.0

대한민국 23 138.8* 27.0

슬로바키아 4 14.7 54.4

슬로베니아 1 5.0 33.3

스페인 8 54.3* 19.7

스웨덴 10 63.6* 42.6

스위스 5 24.8 36.3

터키 0 0.0 0.0

영국 16 64.1 18.3

미국 100 789.0* 19.4

주: *는 임시통계, **는 OECD NEA 추정치임.

자료: OECD NEA(2013), http://www.oecd-nea.org/general/facts/(2015년 12월 1일 검색).

<표 4-1> OECD NEA 회원국의 원자력발전 의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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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EA, http://www.iea.org/stats/pdf_graphs/FRELEC.pdf(2015년 12월 1일 검색).

<그림 4-6> 프랑스 전력 생산의 에너지원별 구성 비율(단위: GWh) 

면, (원자력발전의 증가와 함께 전력 생산에서→삭제??) 석유를 이용한 화

력발전의 비중은 급격하게 감소했다. 

그 결과 프랑스 원자력청(Commissariat à l’énergie atomique: CEA)의 자

료에 따르면 독일은 프랑스보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1.8배 더 많으

며, 미국은 프랑스보다 2.9배 더 많다고 한다. 실제로 CEA는 프랑스가 원

자력발전을 중지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이 12%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11 현재 프랑스에는 58개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원자력발

전소의 수적인 측면에서 프랑스는 OECD 회원국 중 104개의 원자력발전

소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원자로를 보유한 국가다. 

프랑스는 현재 OECD 회원국 중 미국 다음으로 많은 원자로를 운영하

고 있으며,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발전 의존이 가장 높은 국가다. 사민당

11 CEA, http://www.cea.fr/jeunes/themes/l_energie_nucleaire/questions_sur_le_nucleaire

/l_energie_nucleaire_en_france(2015년 12월 1일 검색).

101 쪽의 문장과 
중복됩니다.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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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명 노형 위치
출력

(MWe)

설비 용량

(MWe)
가동 시기

BELLEVILLE-1 PWR CHER 1,310 1,363 1987/10/14
BELLEVILLE-2 PWR CHER 1,310 1,363 1988/07/06

BLAYAIS-1 PWR GIRONDE 910 951 1981/06/12
BLAYAIS-2 PWR GIRONDE 910 951 1982/07/17
BLAYAIS-3 PWR GIRONDE 910 951 1983/08/17
BLAYAIS-4 PWR GIRONDE 910 951 1983/05/16
BUGEY-2 PWR AIN 910 945 1978/05/10
BUGEY-3 PWR AIN 910 945 1978/09/21
BUGEY-4 PWR AIN 880 917 1979/03/08
BUGEY-5 PWR AIN 880 917 1979/07/31

CATTENOM-1 PWR MOSELLE 1,300 1,362 1986/11/13
CATTENOM-2 PWR MOSELLE 1,300 1,362 1987/09/17
CATTENOM-3 PWR MOSELLE 1,300 1,362 1990/07/06
CATTENOM-4 PWR MOSELLE 1,300 1,362 1991/05/27
CHINON-B-1 PWR INDRE-ET-LOIRE 905 954 1982/11/30
CHINON-B-2 PWR INDRE-ET-LOIRE 905 954 1983/11/29
CHINON-B-3 PWR INDRE-ET-LOIRE 905 954 1986/10/20
CHINON-B-4 PWR INDRE-ET-LOIRE 905 954 1987/11/14
CHOOZ-B-1 PWR ARDENNES 1,500 1,560 1996/08/30
CHOOZ-B-2 PWR ARDENNES 1,500 1,560 1997/04/10
CIVAUX-1 PWR VIENNE 1,495 1,561 1997/12/24
CIVAUX-2 PWR VIENNE 1,495 1,561 1999/12/24
CRUAS-1 PWR ARDECHE 915 956 1983/04/29
CRUAS-2 PWR ARDECHE 915 956 1984/09/06
CRUAS-3 PWR ARDECHE 915 956 1984/05/14
CRUAS-4 PWR ARDECHE 915 956 1984/10/27

DAMPIERRE-1 PWR LOIRET 890 937 1980/03/23
DAMPIERRE-2 PWR LOIRET 890 937 1980/12/10
DAMPIERRE-3 PWR LOIRET 890 937 1981/01/30
DAMPIERRE-4 PWR LOIRET 890 937 1981/08/18
FESSENHEIM-1 PWR HAUT-RHIN 880 920 1977/04/06
FESSENHEIM-2 PWR HAUT-RHIN 880 920 1977/10/07
FLAMANVILLE-1 PWR MANCHE 1,330 1,382 1985/12/04
FLAMANVILLE-2 PWR MANCHE 1,330 1,382 1986/07/18

GOLFECH-1 PWR TARN-ET-GARONNE 1,310 1,363 1990/06/07
GOLFECH-2 PWR TARN-ET-GARONNE 1,310 1,363 1993/06/18

GRAVELINES-1 PWR NORD 910 951 1980/03/13
GRAVELINES-2 PWR NORD 910 951 1980/08/26
GRAVELINES-3 PWR NORD 910 951 1980/12/12
GRAVELINES-4 PWR NORD 910 951 1981/06/14
GRAVELINES-5 PWR NORD 910 951 1984/08/28
GRAVELINES-6 PWR NORD 910 951 1985/08/01

NOGENT-1 PWR AUBE 1,310 1,363 1987/10/21
NOGENT-2 PWR AUBE 1,310 1,363 1988/12/14
PALUEL-1 PWR SEINE-MARITIME 1,330 1,382 1984/06/22
PALUEL-2 PWR SEINE-MARITIME 1,330 1,382 1984/09/14
PALUEL-3 PWR SEINE-MARITIME 1,330 1,382 1985/09/30

<표 4-2> 프랑스의 원자력발전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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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좌파 정권이 원자력발전을 감축한 데 이어 기민당 자민당 우파

연정이 원자력발전소를 감축할 계획이었던 독일과 달리 프랑스의 원자력 

정책은 드골 정권 이후 정권 교체의 변화와 관련 없이 지속되어왔다. 프랑

스에서 운영되는 원자로는 대부분 미테랑 대통령의 임기(1981~1995년) 중

에 가동되기 시작했다.

좌파 정권인 미테랑 정권 시기에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운용에 박차를 

가했고, 우파 정권인 시라크 정권 당시에는 민간 분야 원자력에너지 운영

에서 세계 최대의 원자력 기업인 프랑스 국영 기업 아레바를 설립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레바만 원자력에너지 운용에 필수적인 우라늄 

광산 개발부터 시작해 원자력 터빈 제작,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전력 공급 

등 원자력에너지에 관련된 모든 사업을 하나의 기업에서 관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거대 원자력 기업의 탄생은 프랑스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이

다. 프랑스 정부의 정책에 따라 2001년 9월 원자로 제작사인 프라마톰

(Franco-Américaine de Constructions Atomiques: Framatom), 프랑스핵연료

공사인 코제마(Compagnie générale des matières nucléaires: Cogema), 그리

고 원자력발전소 설계 및 제작사인 테크니카톰(Société Technique pour 

l’Energie Atomique: Technicatome)의 합병으로 아레바가 설립되었다.

이와 같이 프랑스에서 거대 원자력 기업이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프

랑스 정부가 1974년 이후 원자력에너지 개발에 에너지 정책의 초점을 맞

추고 일관성 있게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특히 프랑스의 국영 원자로 제작

사인 프라마톰과 미국 원자로 제작사인 WEC 간에 1981년 맺은 ‘원자력 

기술협력 협정(Nuclear Technical Agreement)’을 통해 아레바 NP의 전신인 

프라마톰은 원자로 제작의 원천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 협약에 따라 

WEC에서 프라마톰으로 이전된 기술에 대해서는 프라마톰이 모든 권한을 

갖게 되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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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형태 개발 국가 및 업체 원천기술 보유 기술 개발

가압경수로

미국 WEC ○ 독자 개발

프랑스 아레바 NP ○ WEC로부터 기술사용권 구입

한국 한국수력원자력 ×
미국 GE 기술 지원, WEC와 

아레바로부터 기술 도입

일본 미쓰비시 × WEC로부터 기술 이전

러시아 AEP ○ 독자 개발

비등경수로
미국 GE-히타치 ○ 독자 개발

일본 도시바 × GE로부터 기술 이전

가압중수로 캐나다 AECL ○ 독자 개발

자료: 해외경제연구소 산업투자조사실(2010: 1).

<표 4-3> 전 세계 수요 원자로 제작업체

이미 1972년에 프랑스의 프라마톰은 프랑스 정부의 주도로 1972년 미

국의 WEC 기술을 도입해 원전을 건설했다. 당시 프랑스 정부는 기술 자

립을 목표로 WEC의 한 기종만 6기를 연속으로 건설해 원전 건설에서 경

험을 축적했다. 프라마톰이 WEC를 기술을 도입해 원전 건설을 시작한 초

기에는 WEC가 프랑스 내 원전 건설에 국한해서만 프라마톰에 기술을 이

전했다.

그러나 1979년 스리마일 원전 사고로 미국 내에서 신규 원전 건설이 금

지됨에 따라 원전 시장이 침체되고 향후 원전 시장의 발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한 WEC가 1981년 프랑스에 원천기술 사용권을 판매해 프라

마톰은 원천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1979년 미국의 스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 미국 내에서 원자로 건설이 힘들어지자 WEC가 관련 분야

의 사업을 축소하기로 결정한 것을 프라마톰이 적절하게 활용한 것이다.

이와 같은 원자력에너지 발전에 대한 프랑스의 정책적 연속성 덕분에 

12 Areva NP, http://www.areva-np.com/common/liblocal/images/historique/Fra_en.htm

(2015년 12월 1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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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해외경제연구소 산업투자조사실(2010: 15).

<그림 4-7> 세계 주요 원자로 제작업체

<그림 4-7>과 같이 프랑스의 원자력 기업인 아레바는 전 세계 주요 원자

로 생산업체로 성장할 수 있었다. 아레바는 현재 원자로 제작에서 WEC에 

이은 전 세계 2위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원자로 제작사인 GE, 독일의 원자로 제작사인 지멘스가 

민간 기업인 것과 달리 프랑스의 원자로 제작사인 아레바는 지분의 대부

분을 정부 또는 정부 기관이 소유한 국영 기업이다(<표 4-4> 참조). 아레바

의 최대 주주는 프랑스 정부 기관인 원자력청(Commissariat à l’énergie 

atomique: CEA)이다. 프랑스 정부 기관인 CEA와 프랑스 정부의 지분이 

83.20%에 달하기 때문에 아레바의 경영에는 프랑스 정부의 정책이 결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프랑스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대한 

의지가 현재와 같이 지속되는 한 아레바의 원자력 사업 운영도 안정적으

로 지속될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프랑스 에너지 정책의 연속성이 위협을 받은 적도 있었

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2년 프랑스 대선 당시 프랑스 사회당이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자력발전의 불안감을 이용하고 원자력발전에 부정적인 프랑

스 녹색당과의 연대를 위해 1977년에 가동된 페센하임(Fessenheim)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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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레바 대주주
2011 2009 2001~2008

지분 투표권 지분 투표권 지분 투표권

CEA 73.03 73.03 78.96 83.16 78.96 82.99

프랑스정부 10.17 10.17 8.39 8.41 5.19 5.19

KIA* 4.82 4.82 - - - -

CDC 3.32 3.32 3.59 3.59 3.59 3.59

EDF 2.24 2.24 2.42 2.42 2.42 2.42

Framépargne 0.26 0.26 0.42 0.42 0.62 0.62

CALYON 0.89 0.89 0.96 0.96 0.96 -

Total** 0.95 0.95 1.02 1.02 1.02 1.02

아레바 자체 보유 0.31 0.31 0.20 - - -

주: *, **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자료: Areva, http://www.areva.com/EN/finance-402/shareholding-structure-of-the-world-leader

-in-the-nuclear-industry-and-major-player-in-bioenergies.html(2015년 12월 1일 검색).

<표 4-4> 프랑스 원자력 기업 아레바의 지분 구조 변화(단위: %)

낡은 원자력발전소를 당장 폐쇄하고 2025년까지 프랑스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75%에서 50%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것

이다.13 사회당이 녹색당과의 연대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마르틴 오브리

(Martine Aubry) 사회당 당수는 원자력발전소의 전면 폐쇄를 주장하는 녹

색당 노선에 동조해 2025년까지 프랑스에서 원자력발전소를 24개 폐쇄하

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사회당과 녹색당 간의 합의에 대해 세실 뒤플로(Cécile Duflot) 녹색당 

대표는 “프랑스 내에서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사고의 혁명적 전환”이라고 

언급하면서 좌파와 환경주의자들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프랑스 에너지 

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2012년 대통령 선거 이전

13 “Hollande s’engage à ne fermer que la centrale de Fessenheim,” Le Monde, January 18, 

2012, http://www.lemonde.fr/election-presidentielle-2012/article/2012/01/18/hollande-

s-engage-a-ne-fermer-que-la-centrale-de-fessenheim_1630990_1471069.html(2015년 12월 

1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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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원자력발전 문제가 대통령 선거에서 한 번도 주요 현안이 되지 않았

고, 원자력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프랑스에서 이와 같은 정

책은 대단히 과격하고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우파 진영은 사회당의 공약을 대대적으로 비판했다. 우선 사르코지 대

통령은 사회당과 녹색당의 합의로 에너지 안보와 수십만 명의 일자리가 

위협받게 되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올랑드가 폐쇄하기로 한 페센

하임 원전을 방문해서 프랑스에서 원자력발전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원

자력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표명했다.14 발레리 페크레스(Valérie 

Pécresse) 예산장관은 사회당의 주장대로 원자력발전이 축소되면 전기 요

금이 50% 오르고 결국 그 부담이 프랑스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

난했다.15 

결국 사회당의 원자력발전 축소 공약으로 인해 여론의 지지가 올라가

지도 않고 오히려 궁지에 몰린 올랑드 당시 대통령 후보는 24기의 원전 폐

쇄 결정은 자신이 동의한 사항이 아니라 사회당 당수인 마르틴 오브리가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며 자신의 입장은 다르다며 기존의 입장에서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올랑드는 대통령이 되더라도 노후된 페센하임 원전만 

폐쇄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로써 프랑스에서는 원자력발전 축소라는 

담론이 2012년에 등장하자마자 효과를 발휘하지도 못하고 후퇴했다. 이

는 프랑스의 전력 생산이 거의 전적으로 원자력발전에 의존하고 있고 독

일에 비해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적은 상황이라서 원자력발

14 “Nucléaire: l’accord PS-Verts est-il “irresponsable”?” Lexpansion, 

http://lexpansion.lexpress.fr/election-presidentielle-2012/nucleaire-l-accord-ps-verts-est-

il-irresponsable_271260.html(2015년 12월 1일 검색).

15 “Des ministres tirent à vue sur l’accord PS-EELV sur le nucléaire,” lexpress, 

http://www.lexpress.fr/actualites/2/actualite/des-ministres-tirent-a-vue-sur-l-accord-ps-e

elv-sur-le-nucleaire_1051859.html(2015년 12월 1일 검색).

되지 않았을뿐더러?
되지 않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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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TOE는 Ton of Oil Equivalent의 약자로, 석유환산톤을 뜻함.

자료: OECD Energy Information(2015: III57).

<표 4-5> 주요국의 산업용 전기 요금(단위: (Current→삭제??) USD/TOE*)

전 축소 공약이 현실성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약은 오히려 프

랑스 국민에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만 증대시켰다. 이와 같은 사회 분위기 

아래서 사회당의 원전 축소 공약은 후퇴될 수밖에 없었다. 올랑드 후보가 

원자력발전 축소 공약을 부인함에 따라 프랑스에서는 원자력발전의 연속

성이 다시 유지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원자력발전에 기반을 둔 에너지 정책의 연속성에 힘입어 <표 

4-5>와 <표 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랑스의 전기세는 다른 국가에 비

해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표 4-5>는 주요국의 산업용 전기 요금을 비교한 OECD 통계인데, 프

랑스는 비슷한 소득 수준의 선진국인 오스트리아, 독일, 영국, 이탈리아, 

아일랜드, 일본, 스페인에 비해 산업용 전기 요금이 매우 저렴하다. 심지

어 터키, 슬로바키아 등의 신흥국에 비해서도 산업용 전기 요금이 저렴한 

참고문헌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II57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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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Energy Information(2015: III57).

<표 4-6> 주요국의 가정용 전기 요금(단위: (Current→삭제??) USD/TOE)

편이다. 가정용 전기 요금도 오스트리아, 독일, 영국, 이탈리아, 아일랜드, 

일본, 스페인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표 4-6>은 주요국의 가정용 전기 요금을 비교한 OECD 통계 자료다. 

프랑스는 1인당 GDP가 비슷한 일본, 이탈리아, 영국, 독일에 비해 가정용 

전기 요금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유럽 내 신흥국인 슬로바키아, 슬로베

니아, 아일랜드에 비해서도 저렴한 상황이다.

물론 이와 같은 프랑스 정부의 원자력에너지 정책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여론이 원자력 정책에 대해 비교적 호의적이기 때문이다(<표 

4-7> 참조).

6)�중국 사례

중국 역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1년 동

문장이 
중복됩니다. 위의 
문장을 삭제하는 

게 어떨까요?

문장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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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해야 함 유지해야 함 증가해야 함 의견 없음

프랑스 37 45 12 6

독일 52 37 7 4

자료: European Commission(연도??: 26).

<표 4-7> 독일과 프랑스의 원자력에너지 운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단위: %)

안 중지했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5일 뒤인 2011년 3월 

16일 중국 국무원은 원자바오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어 일본 후쿠시

마 원전 사고와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그 결과 중국 내에서 가동 중

이거나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 시설에 대해 전면 안전 검사를 실시하고 핵

안전계획을 제정할 때까지 신규 건설 허가를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

다.16 그러나 2012년 10월 24일 원자바오 총리가 “중국은 정상적인 건설로 

되돌아가 ‘질서정연하게’ 신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계속한다”라고 발

표하면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재개했고, 2013년 2월 17일 랴오닝(遼寧) 

성에서 신규 원전인 훙옌허(紅沿河) 1호기를 통해 발전을 시작했다.17

국제원자력에너지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통계

에 따르면, 중국의 전체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기준 1.9%로 미미한 편이지만, 중국은 원자력발전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4). 그 이유는 중국은 현재 에너

16 “중, 신규 핵시설 허가 일시중단 및 가동시설 전면검사”, ≪파이낸셜뉴스≫, 2011년 3월 17

일자, http://www.fnnews.com/view?ra=Sent11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

2254913&cDateYear=2011&cDateMonth=03&cDateDay=17(2015년 12월 1일 검색).

17 한국원자력산업회의, http://www.kaif.or.kr/know/01_2.asp?mode=view&pidx=1229400

0&schk=&skey=&nP=(2015년 12월 1일 검색); “中 일본 후쿠시마 사고 후 신규 원전 첫 운

행 돌입”, ≪아주경제≫, 2013년 2월 18일 자, http://www.ajunews.com/kor/view.jsp?ne

wsId=20130218000698(2015년 12월 1일 검색); “중국,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첫 신규 원전 

가동”, 연합뉴스, 2013년 2월 18일,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3/02

/18/0601050100AKR20130218169000074.HTML(2015년 12월 1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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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EA, http://www.iea.org/stats/pdf_graphs/14ELEC.pdf(2013년 6월 1일 검색).

<그림 4-8> 중국의 전력 생산 에너지원별 구성 비율(단위: GWh)

지 운용에서 석탄에 대해 매우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

출 감축이나 대기오염 억제를 위해서도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해야 하

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림 4-8>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중국의 전력 생산에서 석탄과 수력

을 제외한 다른 에너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극히 낮은 편이다. 특히 중

국의 전력 생산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에너지원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이다. 

<표 4-8>의 UN통계국 통계는 주요국의 탄소 배출량 및 각국 정부의 탄

소 배출량 감축 의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1990년 이후 탄소 배출량 

변화와, 각국 시민 개개인이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1인당 탄소 배출량을 제시하고 있다. 독일은 199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

을 22.2% 축소해 프랑스에 비해 큰 감소폭을 보였지만 아직도 독일의 1인

당 온실가스 배출은 프랑스에 비해 높은 편이다. 중국의 경우는 UN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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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탄소 배출량

(CO2백만 입방톤)

1990년 이후 

변화(%)

1인당 탄소 배출량

(CO2 입방톤)

프랑스 2008년  531.80  -6.1  8.57

독일 2008년  958.06 -22.2 11.65

중국 1994년 4057.62 자료 없음  3.39

미국 2008년 6924.56  13.3 22.22

대한민국 2001년  542.89  87.6 11.62

자료: UNSTAT, http://unstats.un.org/unsd/ENVIRONMENT/air_greenhouse_emissions.htm(2013년 

2월 25일 검색). 

<표 4-8> 주요국의 탄소 배출량 비교

1991 1993 2009 2010 2011

미국 4997.43 5093.41 5,435.28 5,636.74 5,490.63

대한민국 269.67 330.64 524.43 581.10 610.95

독일 928.95 892.93 772.42 793.30 748.48

중국 2295.67 2498.76 7,573.38 7,997.04 8,715.31

프랑스 392.79 368.56 386.15 388.66 374.32

자료: EIA, http://www.eia.gov/cfapps/ipdbproject/IEDIndex3.cfm?tid=93&pid=44&aid=33(2013년 

2월 25일 검색).

<표 4-9> 주요국의 탄소 배출량 변화 추이(단위: 백만 입방 톤)

국의 자료가 1994년 통계여서 비교에 어려움이 있다.

공신력 있는 UN통계국 자료에서는 중국의 탄소 배출량에 대한 최신 정

보가 제공되지 않은 관계로 중국의 탄소 배출량에 대한 최신 정보를 분석

하기 위해 <표 4-9>에서는 미국 에너지정보청(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IA)의 자료를 활용했다.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산하기관인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각국의 통계 자료를 수집해 탄

소 배출량 변화를 분석했다.

<표 4-9>의 미국 에너지정보청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의 탄소 배출은 

최근 들어 감소하는 추세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1990년대 초반 이후, 프

랑스에서는 2010년 이후 탄소 배출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반면에 한국

과 중국에서는 탄소 배출이 크게 증가해왔다. 중국은 2006년 이후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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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량(net TWh) 전체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발전의 비율

70 2%

자료: EIA, http://www.eia.gov/countries/cab.cfm?fips=CH(2013년 2월 25일 검색).

<표 4-11> 중국의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율(2010년)

미국 중국 한국 프랑스 독일

311.592 1,136.718 48.755 65.296 81.472

자료: EIA, http://www.eia.gov/cfapps/ipdbproject/iedindex3.cfm?tid=90&pid=44&aid=8(2013년 2

월 25일 검색).

<표 4-10> 2011년 각국의 인구(단위: 백만 명)

세계 최대였던 탄소 배출국이었던 미국을 훨씬 앞지르게 되었다.

하지만 중국의 인구 규모는 미국의 3.6배, 프랑스의 17.4배, 독일의 

13.9배에 이른다. 이를 토대로 각국의 1인당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면 

2011년 중국의 1인당 탄소 배출량은 7.66 입방톤으로, <표 4-8>에서 선진

국 중 가장 낮은 1인당 탄소 배출량을 보인 프랑스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의 산업화가 더 진행될 경우 인구 1인당 

에너지 소비가 더욱 증가해 중국에서 탄소 배출이 더욱 큰 폭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이러

한 대안 중 하나가 중국의 전력 생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을 다

른 에너지원으로 대체하는 것이고, 다른 에너지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원

자력발전이다.

실제로 2011년 3월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제12차 5개

년 규획(12·5규획)이 승인되면서 12·5규획의 7대 전략 신흥 사업18을 확정

18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신에너지, 신에너지 자동차, 바이오,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장비 

제조업, 신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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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력망에 연결된 
원자력발전소(개)

원자력에너지 이용 
전력 생산(net TWh) 

전체 전력 생산 대비 
원자력발전 비율(%)

2012년 2011년 2012년 2011년 2012년 2011년

그리스 0 0 0.0 0 0.0 0

네덜란드 1 1 3.9 4 3.6 3.2

노르웨이 0 0 0.0 0 0.0 0

뉴질랜드 0 0 0.0 0 0.0 0

덴마크 0 0 0.0 0 0.0 0

독일 9 17 102.0 133 17.6 22.8

룩셈부르크 0 0 0.0 0 0.0 0

멕시코 2 2 9.7 5.6 4.2 2.6

미국 104 104 786.0 803 19.7 20.3

벨기에 7 7 45.9 45.7 50.5 51.2

스웨덴 10 10 58.0 55.1 39.6 38.1

스위스 5 5 26.0 25.2 39.4 38

스페인 8 8 54.9 59.2 19.5 20.1

슬로바키아 4 4 14.3 13.5 55.2 52.9

슬로베니아 1 1 5.9 5.4 41.8 37.5

아이슬란드 0 0 0.0 0 0.0 0

아일랜드 0 0 0.0 0 0.0 0

에스토니아 0 0 0.0 0 0.0 0

영국 18 19 62.7 56.4 17.8 15.7

오스트리아 0 0 0.0 0 0.0 0

이스라엘 0 0 0.0 0 0.0 0

이탈리아 0 0 0.0 0 0.0 0

일본 50 0 156.2 0 18.1 0

체코 6 54 26.7 279.3 33.0 29.2

칠레 0 6 0.0 26.4 0.0 35.9

캐나다 17 0 90.0 0 17.0 0

터키 0 17 0.0 85.3 0.0 15

포르투갈 0 0 0.0 0 0.0 0

폴란드 0 0 0.0 0 0.0 0

프랑스 58 0 421.1 0 77.7 0

핀란드 4 58 22.3 407.9 31.6 74.1

한국 21 4 149.2 21.9 32.7 28.4

헝가리 4 21 14.7 142 43.2 32.2

호주 0 4 0.0 14.8 0.0 43.8

자료: OECD NEA(2012), http://www.oecd-nea.org/general/facts/(2015년 12월 12일 검색); OECD 

NEA 2011년 자료. 안상욱(2013)에서 재인용.

<표 4-12> 2011년과 2012년 OECD NEA 회원국의 원자력발전 의존도 변화 비교



4장 신기후체제와 원자력에너지 117

했는데, 7대 전략 신흥 산업의 하나인 ‘신에너지산업’ 분야에서 원자력에

너지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정책통신산업진흥원 정책연구팀, 2011). 

현재 중국은 2013년 2월 17일 랴오닝 성에서 신규 원전인 훙옌허 1호기

를 가동한 것을 시작으로 17기의 원전을 가동 중이고 28기의 원전을 건설 

중이다. 미국에너지정보청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2010년에 원자력발

전을 통해 70TWh의 전력을 생산했으며, 전체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발전

이 차지하는 비율은 2%였다.

<표 4-12>에 제시된 OECD의 NEA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원자력발전

량은 현재 한국의 절반 수준, 프랑스의 1/6 수준, 미국의 1/10 수준이며, 

최근 원자력발전을 축소하고 있는 독일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낮은 편이

다. 이는 중국이 1964년 첫 핵실험을 통해 군사 분야에서 핵강국으로 부

상했지만 민간 분야에서의 원자력을 통한 전력 생산에는 그동안 큰 관심

을 기울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전력 생산에서 지나치게 높은 석탄 의존은 중국 내에서의 대기

오염 및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탄소 배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중국정

부도 이를 의식해 석탄 등 화석에너지 사용을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하

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정부의 노력은 중국 국무원 보도판공실이 2012년 10월 

24일 발표한 ｢2012 중국에너지 정책 백서｣를 통해 알 수 있다.19 ｢2012 중

국에너지 정책 백서｣에 따르면, 중국은 기존 화석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증진해 화석에너지 사용을 억제하고, 지나치게 석탄에 의존한 에너지자

원의 이용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으로 다원화하려 하고 있다.

19 2012 중국 에너지 정책 백서, http://www.gov.cn/english/official/2012-10/24/content_

2250497.htm(2015년 9월 12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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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중국정부는 8000만kW 이하의 발전설비를 갖춘 효율성이 낮

은 소규모 화력발전소를 정리해 연간 6000만 톤의 석탄 사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그 결과 1kWh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석탄이 37g에 불과하게 되

었다. 이는 2006년과 비교하면 10%가 절감된 수치다. 중국은 수력에너지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2011년에 수력발전 장비의 용량이 2억 3000만kW

에 달해 수력에너지가 전력 생산 규모에서 전 세계 1위로 부상했다. 개발 

가능한 수력 발전량이 5.42억kW임을 감안하면 중국의 수력에너지 개발

의 잠재력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2012 중국에너지 정책 백서｣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제12차 5개

년 계획기간 중에 1차 에너지 소비 중 비화석에너지 비중을 11.4%로, 비

화석에너지 발전 장비 용량 비중을 30%로 제고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비화석 에너지의 소비 비중을 15%까지 향상시키려 하고 있

다. 중국정부는 이와 같이 비화석 에너지 다변화 차원에서 원자력에너지

에 접근하고 있다.

｢2012 중국에너지 정책 백서｣20에서 중국정부는 원자력에너지를 “양

질, 청정 및 높은 효율성의 현대 에너지자원(high-quality, clean and 

efficient modern energy source)”이라고 정의했다. 이는 중국정부의 원자

력에너지에 대한 시각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백서에서 

중국정부는 전력 생산에서 1.8%에 불과한 원자력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려

는 의지를 피력했다. 

다만 다음에서 보듯, 중국정부는 ｢2012 중국에너지 정책 백서｣에서 원

자력에너지가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평균이 전 세계적으로 14%

20 2012 중국 에너지 정책 백서, http://www.gov.cn/english/official/2012-10/24/content_

2250497_5.htm(2015년 9월 12일 검색).

5억 4200만 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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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언급했는데,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직 원자력발전이 이뤄지

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근거 자료와 부연설명 없이 이러한 문구를 삽입한 

것으로 볼 때 에너지 정책에 대한 중국정부의 전문성이 아직은 다른 에너

지 강국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At present, nuclear power only accounts for 1.8 percent of China’s 

total power output, far below the world average, which is 14 percent. (현

재 원자력에너지는 중국 전력 생산에서 1.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

다. 이는 전 세계 평균인 14%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이는 중국이 1964년에 최초의 핵실험을 실시했지만 원자력에너지를 민

간 부문에서 활용하는 것에는 그동안 관심을 안 기울여 온 사례 중 하나일 

것이다. ｢2012 중국에너지 정책 백서｣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중

요한 쟁점이 된 원자력에너지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 직후 중국정부가 중국 내에서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 시설에 대해 전면적인 안전 검사를 실시한 사례를 

들면서, 중국정부의 원자력발전 안정성 관리 측면에서의 우수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중국이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한 지난 20년간 큰 원자력발전 사

고가 일어나지 않았던 점과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상태가 세계 평균 이상

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중국이 원자력발전

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 검사를 실시했을 당시 중국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중국은 현재 꾸준히 

원자력발전을 확대하고 있다.

원문이 영어로 쓰인 게 
아니라 중국어로 쓰인 
데다 위의 문장에서 이 
내용을 언급했으므로 
이 인용문은 삭제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 기울여왔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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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사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독일정부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고, 독일 내에서 8기의 원전을 폐쇄했다. 이전에 이미 독일정부의 

원자력발전 정책은 정권 교체에 따라 뒤죽박죽으로 진행되었다. 반면 프

랑스의 원자력에너지 정책은 드골정부 이후 정권 교체에 관계없이 안정

적으로 추진되었다. 좌파 정권인 미테랑 정권 당시에는 프랑스에서 가장 

많은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었고, 우파 정권인 시라크 정권 아래서는 세

계 최대의 원자력 기업인 프랑스 국영 기업 아레바가 탄생했다.

에너지 정책은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장치 산

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국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탈원전이

라는 인기영합식의 방법을 사용한 독일 정부의 정책 때문에 독일의 원자

력 기업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기업 역시 장기적인 

관점이 결여된 독일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정책 때문에 경영 문제

에 직면해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고 사용했던 

강력한 보조금 정책은 정부가 보조금 정책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시장

이 확대되자 결국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는 원자력에

너지 분야에 비해 개발도상국이 기술적으로 추격하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중국 기업이 급부상하자 결국 독일의 큐셀은 심각한 적자를 내고 

파산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풍력 및 태양력에서의 선두 기업은 모두 중

국 기업이 되었다. 원자력에너지(에서의 기술 추격??)보다 (풍력 및 태양

력??) 관련 분야에서의 기술 추격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더욱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

기 위해서는 프랑스와 같이 정부가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에너지 정책

을 운용하고, 학계 차원에서도 원자력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더

그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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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입체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 역

시 인기영합식의 에너지 정책을 지양하고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최적의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해 힘써야 한다.

중국정부는 중국에서 운영 중인 원전 및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했다. 이는 독일정부가 원자력발전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고 독

일 내에서 8기 원전에 대한 폐쇄를 단행한 것과 일면 유사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독일정부의 원자력에너지 정책이 사민당 녹색당의 좌파 연정에

서 기민당 자민당의 우파 연정으로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일관성 없이 

진행된 반면에 중국의 원자력에너지 정책은 프랑스와 같이 일관성을 가

지고 추진되었다. 

또한 원자력발전이 민간 기업 주도로 진행된 독일, 미국 등의 사례와 달

리 중국은 프랑스처럼 국영 원자력 기업이 원자력발전을 주도해나가고 

있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지지 아래 국영 원자력 기업을 중심으로 세계 

최대의 원자력 기업을 창출해나간 프랑스의 사례와 유사성을 가진다. 

또한 미국의 스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 시장이 축소될 것을 

우려한 WEC로부터 원자력발전 원천 기술을 매입한 프랑스의 사례에서처

럼, 중국은 현재 미국과 프랑스 기업이 개발하는 최신 원자력발전 기술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이 원자력발전 기술을 습득한다면 향

후 중국의 원자력 기업들은 전 세계를 주도하는 원자력 기업으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원자력발전의 확대와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확대는 

장기적으로 중국의 석탄 의존도를 낮춰 현재 전 세계 탄소 배출 1위를 차

지하고 있는 중국의 탄소 배출을 경감시키고 지구온난화를 완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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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신기후체제와
천연가스

김진수

1.�글로벌�에너지�믹스와�천연가스

1)�천연가스 개요

과거 천연가스는 물과 함께 원유 생산 과정에서 함께 나오는 골칫거리 

중 하나였다. 소량의 가스는 펌프나 보일러의 연료로 사용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현장에서 방출하거나 태워버렸다.1 심지어는 20세기 중반

까지도 생산된 가스의 약 20%가 버려졌다(레이먼드·레플러, 2013). 이는 

천연가스 생산 지역과 소비 지역이 너무 멀었으며, 운송 또한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용 인프라가 확대되고 운송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천연가스도 원유, 석탄과 함께 대표적인 화석연료로서 경제활동에 필수

적인 주에너지원이 되었다.

1 방출하는 것은 venting, 태우는 것은 flaring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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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CH4)을 주성분으로 하는 천연가스는 크게 가정용(냉난방, 취사 등), 

산업용(보일러, 수송, C1 화학 등), 발전용으로 사용된다. 2014년 기준 한국

에 공급된 1차 에너지2 273.2MTOE3 중 천연가스 소비량은 43MTOE로 약 

15.7%를 담당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소비량 대비 1.4% 수준으로 이집트

에 이어 18위를 기록하고 있다(BP, 2015).4

앞서 언급한 대로 천연가스는 메탄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상온 상압에

서 기체 상태다. 따라서 천연가스를 운송하기 위해서는 파이프라인을 사

용하거나 액화시켜 운반해야 한다. 전자를 파이프라인 천연가스(Pipeline 

Natural Gas: PNG)라고 하고 후자를 액화 천연가스(Liquified Natural Gas: 

LNG)라고 한다. 교역 규모는 PNG가 663.9bcm5으로 333.3bcm인 LNG의 

약 2배에 이른다. 그러나 한국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북한의 존

재로 인해 PNG로 수입하는 물량이 없으며 그 결과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LNG를 많이 수입하고 있는 국가다.

이와 같은 운송 특성으로 인해 천연가스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LNG를 

재기화(re-gasification)시키기 위한 시설6이나 파이프라인 시설이 필요하

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저

장 또한 용이하지 않다. 때문에 천연가스는 원유와 다르게 그동안 현물 시

장(spot market)보다는 대부분 장기 계약으로 거래되어왔다.

2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에너지로, 석탄, 원유, 천연가스, 지열, 풍력, 수력 등의 에너지

원을 일컫는다. 1차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해 소비하며 이를 2차(최

종) 에너지라고 한다.

3 Tonne of Oil Equivalent의 약자로, 석유환산톤을 의미한다.

4 원유(9위)에 비하면 낮은 순위다.

5 billion cubic metres의 약자로, 십억m3를 의미한다.

6 천연가스를 저장·기화·송출하는 시설을 생산기지라고 하는데, 한국에는 한국가스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평택, 인천, 통영, 삼척의 4개 생산기지와 민간 직도입 사업자가 운영하는 

LNG 터미널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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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980년에 천연가스 도입에 대한 기본 방침을 세운 이래 1983년 

한국가스공사가 설립되고 1986년 첫 발전용 천연가스가 공급되어 1987년

에 처음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공급이 확대되

어 2014년에는 LNG 도입 물량이 3768만 톤7에 이르렀다. 정부의 전력 및 

천연가스 수급 계획과 최근의 국제 시장 환경 변화, 상대적으로 따뜻했던 

겨울 날씨로 인해 천연가스 수요가 다소 정체되고 있다. 그러나 천연가스

가 다른 화석연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만큼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가교(bridge) 에너지원으로서의 천연가스의 

역할을 재조명해봐야 한다. 이에 이 장에서는 파리협정 이후의 시장 변화

를 고려해 천연가스의 역할과 한국의 대응 전략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2)�글로벌 에너지 믹스에서의 천연가스

에너지 믹스는 여러 종류의 에너지원 구성을 의미하는 용어로 ‘한국 1

차 에너지 믹스’는 한국에 공급되는 1차 에너지원의 구성 비율을, ‘전력 믹

스’는 발전에 사용된 에너지원의 구성 비율을 의미한다. 전 세계 에너지 

믹스의 변화는 <그림 5-1>과 같다. 

2014년을 기준으로 원유가 32.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석

탄(30.0%)과 천연가스(23.7%)가 그 뒤를 이었다. 이들 화석연료의 비중은 

무려 86.3%에 이른다. 천연가스는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된 이후 지속적

으로 소비 비중이 높아져왔으며 최근 10년 동안 3% 내외의 성장률을 보여

왔다.

7 한국가스공사가 도입하는 물량인 3633만 톤과 자가소비용으로 직수입하는 135만 톤을 합

한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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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P(2015: 42).

<그림 5-1> 전 세계 에너지 믹스(단위: MTOE)

IEA가 발표한 세계 에너지 전망 2015(World Energy Outlook 2015)에 

따르면 천연가스는 2040년까지 화석연료 중 가장 빠르게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가장 빠르다고 해도 연간 1.4% 정도의 성장률로 

매우 안정된 모습을 보이며 2040년 수요는 5조 2000억m3에 도달, 다른 두 

화석연료와 에너지 믹스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중동이 천연가스의 수요 증가를 안정적으로 견인할 것이며 EU 지역의 수

요는 2010년에 이미 정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북미는 비전통 가스의 

생산 증가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발

전을 제외한 전 세계 산업용 천연가스 수요 증가도 견고할 것이다(<그림 

5-2> 참조).

천연가스 공급에서 특징적인 사실은 주요 천연가스 생산 지역이 전 세

계로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전통적인 공급처인 중동, 러시아와 함께 북

미와 카스피 해 지역, 호주가 주요 생산국 대열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

보여 2040년에 
이르면 수요가?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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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EA(2015b: 199).

<그림 5-2> 2013~2040년 부문별 천연가스 수요 변동

며, 대형 가스전이 발견된 아프리카, 남미도 새로이 공급량이 늘어날 것으

로 전망된다.

3)�포스트-2020�체제와 천연가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종료되

었다. 제21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더반에서 열린 제17차 

UN기후변화회의에서 논의가 시작된, 신기후체제로 불리는 ‘포스트-2020

(Post-2020)’ 체제가 담긴 파리협정을 채택했다. 이 협정에서는 기온 상승

폭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고 각국이 제출한 자발적 기여방안에 

대해 5년마다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30년에 배출 

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기로 한 한국에도 기후변화는 이제 실질적인 

문제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파리협정체제로 인해 앞으로 천연가스

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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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체제가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의 소비가 현

재와 같은 증가 추세를 보여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석탄이 가장 많은 영

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글로벌 에너지 믹스에서 29.0%를 차지하

고 3929MTOE까지 사용량이 확대된 석탄은 2040년경에는 (에너지 믹스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6%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중국

과 인도, 동남아시아 이외의 지역에서는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파리협정은 당초 기대보다 많은 187개국이 자발적 기여방안을 제출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4%에 해당하는 양을 관리하게 되었으며, 기

온 상승폭에 대한 목표도 당초 2도에서 한 발 나아가 1.5도로 제한하기 위

해 노력하기로 한 매우 의미 있는 협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

기까지의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으며, 협정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협

상을 남겨두고 있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개도국은 NDC8 

이행의 선제 조건으로 선진국의 재정과 기술 지원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

에 앞으로의 협상 결과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파리협정의 성공은 향후 기후변화와 관련된 쟁점의 주도권을 가

지고 싶었던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적극적인 리더십과 중국의 전향적인 

태도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증거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서 전 세계 각 나라의 기후변화 대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이 복

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선진국과 개도국, 미국과 중국, 유럽, 신흥국 그리고 한국과 같이 중

간자적 위치에 있는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 최

8 원래 자발적 기여방안은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INDC)이나 협정

이 발효되었기 때문에 ‘Intended’를 빼고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NDC)’이라

고 한다.

각주 
수정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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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앞으로 정치, 외교, 경제, 기술의 모든 

측면에서 대응 전략을 고심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화석연료 소비를 관리하는 것이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방안이다. 그런데 세계 에너지 전망 2015에서도 설명하고 있듯이, 

앞으로의 에너지 시장 전망과 제21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종

합적으로 고려해 수립한 ‘New Policies’ 시나리오를 따르더라도 2040년까

지 석탄 소비량은 4414MTOE, 원유 소비량은 4735MTOE, 천연가스 소비

량은 4239MTOE로 각각 전체 에너지 믹스에서 24.6%, 26.4%, 23.6%를 

차지해 화석연료가 74.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파리협정에서 

목표로 한 1.5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

이다. 이에 화석연료 중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적은 천연가스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기술9이 가교 에

너지원과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2.�천연가스�시장과�공급�여건�변화

1)�천연가스의 시장 특성

천연가스를 개발한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관련 산업과 시장이 발달한 

것은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천연가스 시장은 환경에 대한 관심 고

조, 저장 및 수송 기술의 발달로 인한 경제성 확보, 정치적인 역학관계 등

9 최근에는 탄소자원화 개념을 포함해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고유명사라면 한글 
번역과 병기하고

일반명사라면 
한글로만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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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맞물려 1980년대 후반 이후 급격하게 성장했다. 흔히 천연가스와 원유

는 특징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두 재화는 완전히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별개의 시장으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 천연가스는 지질학

적으로 원유보다 생성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비교적 지역적인 편재가 덜

하다. 즉, 원유보다 풍부하게 그리고 넓은 지역에 상대적으로 고르게

(widespread) 매장되어 있다(Bhattacharyya, 2011). 

앞서 설명한 대로 천연가스는 상온 상압에서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파

이프라인으로 운송하거나 액화해서 운반해야 한다. 그런데 파이프라인 

운송 또는 액화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파이프라인 설비나 액화 설비에 대

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들 설비에 대한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천연가스

는 일반적인 원유에 비해 초기에 더 큰 자본 투자(capital investment)가 필

요하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경쟁적인 현물 시장이 형성되기보다는 자

원 보유국 개발자 수요자 사이에 수급에 대한 장기 계약을 미리 맺은 

뒤에 가스전의 개발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다른 시장에서 참조(benchmark)할 만한 시장이 되기 위해

서는 충분히 경쟁적인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시장의 참여자가 많

고(많은 공급과 수요), 정보의 비대칭성이 매우 작아야 한다. 그러나 천연

가스는 앞에서 설명한 개발 특성 및 장기 계약으로 인해 원유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물 시장의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천연가스 장기 

계약의 경우 의무 인수 조건(take or pay)이나 도착지 제한(destination 

clause), 연중 균등 도입 같은 경직적인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천연가스 지표 가격으로는 미국 루이지애나 주에 위치한 천

연가스 분배 허브(distribution hub)의 가격인 헨리 허브(Henry Hub) 가격, 

유럽의 NBP(National Balancing Point)나 TTF(Title Transfer Facility) 가격을 

들 수 있다. 아시아의 경우 참조할 만한 대표적인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

다른 장과의 통일을 
위해 불필요한 영문 
병기는 삭제했으면 
합니다. 주황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삭제해도 무방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즉, 공급과 수요가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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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WTI: 미국 서부텍사스중질유, BRT: 브렌트유, HH: 헨리허브(Henry Hub), NBP: National 

Balancing Point 천연가스 가격, F: 선물 가격, S: 현물 가격. 화살표 방향은 가격 간 인과 관계를 뜻함.

자료: 오서연·김진수(2016: 75).

<그림 5-3> 원유 및 천연가스의 선물 가격 및 현물 가격 간 관계

데, 에너지 재화의 평균 가격을 조사해서 발표하는 대표적인 기관 중 하나

인 플래츠(Platts)에서 발표하는 JKM(Japan Korea Marker)이 있다. JKM은 

실제로 한국과 일본으로 들어오는 LNG 카고(cargo)의 가격을 바탕으로 

추정되는 가격이다.

천연가스의 가격 결정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허

브를 중심으로 수요·공급에 따라 경쟁적으로 결정되는 허브 가격(hub 

pricing)이고 다른 하나는 원유 가격에 연결(oil-linked)해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사실 그동안 대부분의 천연가스 공급 계약은 원유 가격을 기반

으로 이뤄져왔다. 그러나 비전통가스의 공급이 확대되고 천연가스 공급

국이 많아지면서 점차 천연가스 고유의 가격 체계로 공급 계약을 맺으려

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원유 가격과 천연가스 가격 사이의 탈 

동조화(decoupling)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황광수 외, 2012), 오서연과 

김진수(2016)는 원유와 천연가스의 선물 가격 및 현물 가격 간 관계를 <그

림 5-3>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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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hattacharyya(2011: 372).

<그림 5-4> 거리에 따른 LNG와 PNG 비용 비교

2)�천연가스 수송

개발 지역과 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천연가스 운송 비용은 경우에 따

라 전체 도입 비용의 70%10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 즉, 천연가스의 수급

에서는 운송이 매우 중요한 문제다. PNG와 LNG의 선택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비용이다. 일반적으로 수송 거리가 4000km 이상이면 LNG

가 육상 PNG보다 경제적이고, 2000km 이상이면 LNG가 해상 PNG보다 

경제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거리에 따른 LNG와 PNG의 경제성 비교 결과

는 <그림 5-4>와 같다.

이러한 수송 특성으로 인해 천연가스는 에너지 거버넌스 측면에서 다

른 에너지원과는 다른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우선 PNG는 천연가스 

10 액화 및 재기화 설비를 포함한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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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P(2015: 29).

<그림 5-5> 2014년 주요 천연가스 교역 상황(단위: bcm)

생산지와 소비지가 물리적으로 고정되고, LNG는 PNG에 비해 물리적인 

제약은 적으나 액화 설비와 재기화 설비에 막대한 투자비가 들어가기 때

문에 마찬가지로 생산지와 소비지가 장기 계약으로 묶인다. 따라서 (천연

가스는??) 국제 협력에서 외교적인 협상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전략

적으로 대체 수단을 찾으려 할 때 매몰 비용이 크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지역적으로 봤을 때 북미, 유럽, 중동 등 주요 천연가스 소비 지역은 PNG

를 사용하고 있으며, 동북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와 서유럽은 LNG를 주

로 사용한다. 이러한 교역 형태는 <그림 5-5>에서 확인할 수 있다.

3)�비전통 가스의 대두

비교적 안정적으로 성장해온 천연가스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2000년대 후반 북미 지역에서 비전통 가스의 공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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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다. 셰일가스(shale gas), 타이트가스(tight gas), 석탄층메탄가스(coalbed 

methane)로 대표되는 비전통 가스(unconventional gas)는 전통적인 가스

전과는 다른 기술적 방법론을 적용해서 생산하는 가스로, 일반적으로 전

통 가스전에 비해 하나의 가스정(gas well)당 생산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위당 생산 비용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2003년 이후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수평시추(horizontal drilling), 수압 파쇄(hydraulic 

fracturing) 기술이 적용되며 운영 기술이 발달11함에 따라 북미를 중심으

로 공급량이 급격하게 확대되었다. 그에 따라 최근까지 경제·사회 분야 

연구자들의 관심은 비전통 가스와 비전통 원유12의 공급 확대에 따른 시

장 변화와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의 변화였다.

그런데 2010년대 들어 비전통 자원의 공급 확대로 석유 및 가스 공급이 

획기적으로 늘어났으나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로 OECD 회원국에서는 점차 수요가 줄어들

고 있으며, 에너지와 광물자원의 블랙홀로 불렸던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

화되면서 원유와 가스에 대한 수요는 정체되었다. 이러한 수급 여건의 변

화로 원유와 가스 모두 가격이 급락해 상대적으로 생산 단가가 높은 비전

통 석유 및 가스 자원 개발 사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파리협

정체제하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비전통 자원의 위상

이 크게 위축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세계 에너지 전망 2015에 따르면, 비전통 가스는 여전히 미래

의 주요 천연가스 공급원이 될 전망이다. 2040년까지 증가하는 수요의 

60%를 비전통 가스가 담당할 것이며, 비록 북미 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11 방향성 시추 자체는 1920년대부터 사용해오던 기술이다.

12 셰일오일, 타이트오일 등이 비전통 원유에 속하며 타이트오일은 비전통 가스와 생산 방식

이 유사하다.

수정한 문장이 
맞는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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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량을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전 세계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만큼 적절한 규제 체계(regulatory framework)와 호의적인 시장 여건, 

사회적 수용성이 뒷받침된다면 공급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현재 활황

인 북미의 비전통 가스 생산은 비전통 원유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sweet 

spot’이 점차 줄어들어 2020년대 중후반이면 정점에 도달(reaches a 

plateau)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는??) 중국의 불확실성이 향후 비

전통 가스 공급량 증가의 열쇠가 될 것이다. 널리 알려진 대로 중국은 세

계 최대의 셰일가스 부존 지역이지만 자원의 질(생산성), 원활한 물 공급 

문제와 부존 지역의 인구 밀도가 주요 불확실성이다.

3.�천연가스�시장�전망

1)�천연가스 교역 추이

<그림 5-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동안 전 세계 천연가스 교역량은 

견고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2014년 기준 LNG 교역량은 2억 4110만 톤으

로 후쿠시마 사태로 교역량이 급증했던 2011년의 2억 4150만 톤 이후 가

장 높은 수준의 교역량을 기록했다. LNG 수출국은 19개국으로 증가했으

며, 수입국 또한 이스라엘,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가 새롭게 

가세해 총 29개국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5년에는 요르단, 이집

트, 파키스탄, 폴란드가 새롭게 수입국 대열에 합류해 LNG 수입국 수가 

총 33개국에 이를 것이다. 이처럼 천연가스 교역량이 확대된 데에는 나이

지리아, 알제리의 수출 증가와 리투아니아의 수입국 합세가 주요한 역할

을 했다(IGU, 2015).

sweet spot 번역 
바랍니다.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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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GU(2015: 7).

<그림 5-6> 1990-2014년 천연가스 교역 추이

역사적으로 보면 본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주요 LNG 생산지였다. 그

런데 1990년대 후반부터 카타르가 본격적으로 천연가스 생산 및 수출 설

비를 건설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2010년에는 중동이 최대 LNG 수출 지

역이 되었다. 2014년 기준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 세계 LNG 공급 

비중은 31%인 반면 중동은 41%에 이른다. 그중에서 카타르가 담당하고 

있는 물량은 약 7700만 톤으로 전 세계 LNG 교역량의 1/3 수준이다.

2014년 전 세계 LNG 수입량 중 아시아 및 아시아 태평양 시장의 비중

은 75%에 달했다(<표 5-1> 참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연간 수입량은 1

억 4550만 톤으로 예년 수준과 비슷했는데, 이는 한국의 수입이 감소했으

나 일본과 싱가포르, 대만의 수입량이 증가해 균형을 이뤘기 때문이다. 아

시아 지역의 수입량은 인도와 중국의 수입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310만 

톤가량 증가했다.

유럽의 수입이 감소한 주된 이유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의 수요

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터키와 영국의 수입량이 증가해 절대적인 

감소량 자체는 80만 톤으로 이전 두 해보다 훨씬 완화되었다. 미주 지역

에서는 브라질의 수입량 증가가 두드러졌으나 여전히 멕시코가 가장 큰 

LNG 수입국이며, 라틴아메리카의 수요는 1540만 톤으로 북미의 거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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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GU(2015: 11).

<표 5-1> 2014년 지역(분지) 간 LNG 교역(단위: 백만 톤)

에 달했다. 2014년에 증가한 천연가스 공급량의 75%는 태평양 분지

(basin)에서 생산한 물량으로, 호주와 말레이시아의 PNG와 LNG 공급량 

증가가 브루나이와 인도네시아의 생산량 감소를 상쇄해 공급량이 총 320

만 톤 증가했다(IGU, 2015).

유가가 낮은 현재 상황에서도 이러한 수요 형태(pattern)는 거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역 형태는 태평양 분지, 특히 호주의 공급 

물량이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며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는 

아시아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좋은 공급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LNG 가격의 하락 압력과 더불어 중동과 태평양, 대서양 태평양 교역의 

성장을 멈추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천연가스 교역은 도착지 제약이 있는 장기 계약이 대

부분을 차지해왔다. 그러나 지난 몇 년 사이에 만료된 장기 계약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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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GU(2015: 15).

<그림 5-7> 천연가스 계약 형태별 교역 물량

로 계약이 새롭게 채결 또는 갱신되는 과정에서 제약이 적은 자유로운

(flexible) 형태의 계약이 늘어나기 시작했다.13 이러한 변화와 함께 앞으로 

천연가스의 재수출(re-export)이 시장 전망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

다. 경쟁적인 시장이 점차 발달하면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

로 이는 현물 시장을 발달시키는 동인이 된다. <그림 5-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아직은 장기 계약이 대다수이지만 천연가스 현물 시장에서 거래

되는 물량 또한 상당하다.

2000년 이전에는 불과 5%의 천연가스 물량이 현물 시장에서 거래되었

으나 2011년에 6000만 톤을 돌파한 뒤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6000

만~7000만 톤 사이의 물량이 거래되고 있다. 천연가스 현물 시장은 가파

른 성장을 보여왔으나 2014년에는 다소 주춤해 총 6470만 톤, 전체 거래 

13 이는 주로 포트폴리오 전략을 구사하는 회사(portfolio player)에 의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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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GU(2015: 10).

<그림 5-8> 2005~2014년 천연가스 재수출(량??)

물량의 약 27%가 현물 시장에서 거래되었다.

2013년에는 벨기에, 브라질, 프랑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한

국, 미국 등 8개국이 LNG를 재수출했다. 지난 5년간 LNG 재수출은 급격

한 성장을 기록해왔으며, 2014년에는 재수출 물량이 640만 톤에 도달해 

연간 성장률이 44%에 이르렀다. 앞으로 재수출 시장에는 싱가포르, 인도, 

캐나다가 합류할 예정이다. 이렇게 재수출 규모가 커지는 것은 차익 거래

(arbitrage trading)를 시도하는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그동안에는 유

럽 시장이 이러한 재수출 거래가 일어나는 주요 시장이었다. 스페인의 재

수출 물량은 2014년 기준 370만 톤으로 전 세계 물량의 약 60%를 차지하

는데(<그림 5-8> 참조), 이는 스페인 국내의 석탄 가격 하락과 재생에너지

의 공급 확대, 경기 하락에 따른 것이다. 스페인의 재수출 물량은 2014년

에 바르셀로나와 빌바오의 재기화 터미널 설비가 완공되면서 더욱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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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GU(2015: 17). 

<그림 5-9> 지역별 가스 가격 추이

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재수출은 앞서 소개한 대로 천연가

스 시장에 호주와 같은 신규 LNG 공급자가 등장하면서 차익 거래 기회를 

찾기가 어려워져 성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의 천연가스 시장은 글로벌 변동(global dynamics)보다는 지역적인 

요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지역화(regionalization)14 또는 분절된

(fragmented) 시장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역 간 가스 가격 차이

는 2011년 이후 안정세를 보여왔으나 2014년 하반기부터 유가 하락과 

LNG 이용 가능성(availability)의 증대로 인해 가격 변화 동인의 근간이 변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그림 5-9> 참

조).

북미의 천연가스 가격은 셰일가스의 영향으로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14 지역화에 대한 정의와 논의는 김진수 외(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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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아시아의 도입 가격은 대부분 유가 연동 장기 계

약이었기 때문에 유가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2014년 이전에는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더욱이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자력을 대체하

기 위한 일본의 수요가 급증해 현물 가격이 대폭 상승했으며, 이후 상당 

기간 수요는 견고했으나 공급처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높은 가격이 유

지되었다.

그런데 2014년 중반 이후 가격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가

지 요인이 발생했다. 하나는 천연가스 수요 자체가 하락한 것이다. 아시

아 태평양 지역의 날씨가 상대적으로 따뜻하고 중국의 경기가 하강하자 

천연가스 수요가 감소되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이 지역에 PNG와 

LNG 공급이 새롭게 늘어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2011년 후쿠시마 사태 

이후 볼 수 없었던 MMBTU당 10달러대의 천연가스 가격이 형성되었으

며, 일본의 일부 현물 도입량은 4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다.

게다가 원유 가격도 2014년 9월 이후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해 3~6개월

의 시차를 두고 결정되는 유가 연동 방식에 따라 2015년에는 본격적으로 

유가 하락의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시장 상황의 변화로 인해 이른바 구매

자 시장(buyer’s market)이 형성되어 아시아의 많은 구매자들이 천연가스 

도입 계약을 도착지 제약이나 장기 계약, 유가 연동 방식이 아닌 계약으로 

수정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가교 에너지원으로서의 천연가스 전망

천연가스의 탄소 배출계수는 0.630tC/TOE로 단위 에너지 소비에 대해 

원유(0.829tC/TOE)보다 24.0%, 연료탄(1.059tC/TOE)보다 40.5% 배출량이 

적다(IPCC, 2006). 사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소비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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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EA(2015a: 20).

<표 5-2> 지역별 천연가스 중기 수요 전망(단위: bcm)

국가별 고유 배출계수를 사용해야 하며, 우리나라의 천연가스와 도시가

스 국가고유 배출계수는 15.3tC/TJ15로 유연탄(연료탄)의 26.0tC/TJ보다 

41.2% 낮다. 원유의 경우 국가고유 배출계수가 없으며, 천연가스 배출계

수는 IPCC 2006 가이드라인의 수치인 20.0tC/TJ보다는 23.5% 낮다.

이처럼 낮은 배출계수로 인해 천연가스는 국가 에너지 체계의 점진적 

탈탄소화에 매우 적합한 일종의 가교 에너지원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세

계 에너지 전망 2015에 따르면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천연가스 소비는 

2040년까지 현재의 약 50% 수준이 더 증가해 화석연료 중 가장 빠른 증가

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과 중동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되며, 이미 풍부한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중동은 자체적으로 수

요를 충당하겠지만 중국의 수요 증가와 그에 따른 공급 전략은 우리에게

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북미 지역의 초과 수요를 비롯해 

당분간 국제 시장에서 천연가스가 충분히 공급될 것으로 보이며, 저유가

로 인해 유가 연동 방식으로 계약한 천연가스 물량도 비교적 저렴하게 공

급해 현재는 가격 경쟁력을 갖춘 자원이 많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

15 이는 탈루배출(fugitive)을 정확하게 감안하지 않은 수치로 탈루배출의 정확한 집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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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EA(2013: 231).

<그림 5-10> 천연가스 생산 비용

역별 천연가스의 중기 수요 전망은 <표 5-2>와 같다.

장기적 관점에서 천연가스 수요는 건물 부문에서의 효율 향상, 발전 부

문에서의 재생에너지와의 경쟁, 그리고 일부 개도국에서의 유연탄과의 

경쟁으로 인해 성장에 제약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설명한 대로 

(천연가스 수요는??) 2040년까지 연평균 약 1.4%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

로 예상되는데(IEA, 2015b), 만역 현재의 낮은 천연가스 가격과 원유 가격

이 유지된다면 수송 부문의 대규모 투자가 연기되어 소비 증가가 더욱 제

한될 수 있다. 이는 현재 전망에 따른 장거리 수송이 글로벌 가스 수요 증

가분의 약 2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수요는 매우 천천히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공급은 

대기 물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생산성을 보이는 ‘sweet 

spot’이 줄어든다는 문제가 있지만 비전통 가스는 여전히 상당 기간 천연

가스 신규 공급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며, 전통적인 러시아, 북미, 카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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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IA(2015)의 자료를 재구성.

<그림 5-11> 미국 에너지정보청의 유가 전망(2013년 불변 가격)

해 지역 이외에 호주와 아프리카, 남미가 새로운 공급처로서 천연가스 수

출 확대를 준비 중이다. 물론 이러한 공급량은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할 경

우 대기 물량(resource)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천연가스의 공급 비

용에 대한 자료를 보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다(<그림 5-10> 참조).

대표적인 장기 유가 전망 기관인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그림 5-11>과 

같이 유가를 전망하고 있다. 전망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을 

유가가 가장 낮은 시점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점과 장기적으로 실질 유가

가 상승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림 5-11>의 유가는 2013년 불변 가격이기 

때문에 실질 유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공급보다 수요가 우위

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명목 가격으로는 브렌트유는 배럴당 229.01달

러, WTI는 219.93달러로 전망했다.

이러한 전망 방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가격 전망은 기본적으로 해

그림 제목에서는 
생산 비용으로 
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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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재화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예측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가격 전망에서 

또 하나 중요한 고려 사항은 대체재의 유무다. 에너지로서의 원유와 천연

가스는 대체 가능하다. 국내 발전 여건에 부합하는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에 도달하고 수송용 연료의 대체가 이뤄지는 순간 원유 가격은 대

체재 가격 이상으로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원유와 천연가스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새로운 재료를 

개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상당 기간 대체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된다.

4.�신기후체제와�천연가스

지금까지 천연가스의 일반적인 개요와 글로벌 에너지 믹스에서의 위

치, 수송 및 시장, 거래 특성을 알아보고 비전통 가스의 대두와 파리협정 

이후 포스트-2020 체제를 반영한 천연가스 전망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상

황에서 우리나라는 천연가스와 관련해 어떠한 전략을 취해야 할까? 이 절

에서는 파리협정체제하에서의 우리나라의 천연가스 대응 전략을 논의해

보려 한다.

1)�천연가스의 전략적 지위 활용

먼저, 앞서 살펴본 자료에 근거한 에너지원으로서의 천연가스에 대한 

전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천연가스의 전략적 위치(중요성)는 높아질 것이다.

연료로 대체되는 
순간?

신기후체제로 
통일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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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oersma, Ebinger and Greenley(2015: 7). 

<그림 5-12> 북미 지역의 LNG 수출입 터미널 건설 계획

∙ 낮은 천연가스 가격은 하방 경직성이 강화,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

다.

∙ 불확실성이 상존하긴 하지만, 즉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수요가 폭발적

으로 증가하지는 않겠지만 비전통 가스의 개발은 지속될 것이다.

∙ 최근 대형 가스전이 계속 발견되고는 있지만 액화 플랜트의 지속적인 

개발이 관건이다. 

∙ 구매자 시장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3절에서 정리했듯이 천연가스는 연료탄보다 40.5%, 원유보다 23.5% 

탄소 배출량이 적어 상대적으로 깨끗한 에너지원이다. 게다가 당분간 구

매자에게 유리한 시장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호주, 북미 등 새로

운 LNG 공급처가 대기하고 있다. <그림 5-1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호

강화되어 가격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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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뿐만 아니라 북미도 LNG 수출을 위한 설비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게다가 FLNG16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개발 가능한 가스전은 더

욱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로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하기 전까지 우

호적인 천연가스 시장 환경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우리나

라는 한국가스공사가 보유한 4개의 생산 기지와 주배관망, 민간 사업자의 

LNG 터미널과 배관망 등 천연가스를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인프라를 갖

추고 있다.

2)�국내 거버넌스 점검

현재 우리나라는 발전과 같은 대형 민간 사업자가 일부 직도입하고 있

는 물량을 제외하면 전량 한국가스공사를 통해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

다. 천연가스의 공급은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한 자본 집약적인 특성과 

배관망으로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야 하는 망 산업(network industry)

의 특성으로 인해 자연 독점 구조를 지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사 설립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 정책은 필요불가결한 선택이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 산업이 성숙되고 배관망도 충분히 확충되자 천연가스 수급에 대한 

국내 거버넌스를 민간 중심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

했다.

파리협정 이후의 새로운 에너지 국제 질서와 최근의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천연가스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현 시점에서 이러한 국내 거

16 Floating LNG를 의미한다. 해상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처리, 액화, 저장 및 하역할 수 있는 

선박 형태의 구조물로, 원유를 대상으로 한 FPSO(Floating Production Storage Offloading) 

선박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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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넌스에 대한 문제 또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

이다. 전 세계 최대의 LNG 수입 사업자로서 한국가스공사의 협상력

(bargaining power)과 해외자원개발을 고려한 수직 통합(vertical 

integration) 체제의 장점과 공기업 독점 구조로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을 충

분히 검토해 장기적인 천연가스 공급 및 활용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3)�기술 역량 및 사업 역량 확보

사용하는 에너지의 95%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여

건상 그동안 많은 부분이 ‘에너지 공급’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이제는 그동안 국내에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축적한 기술 및 인프

라를 활용하는 방안과 해외에 진출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방안 또한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파리협정체제가 체결된 이유는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기후변

화 대응 수단이 일종의 신산업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

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LNG 허브, LNG 벙커링, FLNG 선박 건조, LNG 관

련 해외 사업 진출 등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의 발굴과 함께 

천연가스 개발, 운송, 저장 및 활용에 대한 기술 역량 및 사업 역량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화석연료의 사용을 최대한 억제해 기후

변화에 대응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글로벌 에너지 믹스에서 

화석연료의 현실적인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적극 활

용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김진수, 2015).

4)�LNG�발전 및 수급 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문장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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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IA(2016).

<그림 5-13> 미국의 에너지원별 발전 점유율(1950~2016년)

제12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산업통상자원부, 2015)에 따르면, 2029

년 우리나라 천연가스 수요 전망은 3465만 톤으로 2014년 3649만 톤의 약 

95%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발전용 수요가 급감할 것

으로 전망했기 때문인데, 도시가스용 수요는 1853만 톤에서 2517만 톤으

로 664만 톤이 증가해 36%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반면 발전용 수요

는 2014년 1796만 톤에서 2029년 948만 톤으로 약 47%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전망 결과는 상대적으로 비싼 천연가스 발전 비용을 감안했을 

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략적으로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천연가스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

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림 5-1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미국은 지난 10

여 년 동안 천연가스 발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6년에는 천연가스 발

전이 석탄발전을 제치고 제1의 발전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EIA, 2016). 

이는 자국 내의 저렴한 천연가스 가격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의미 있는 변

화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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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정학적 쟁점에 대한 사전 대응 방안 마련

천연가스가 원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에 부존되어 있기는 하

지만 편재성이 없는 것은 아니며, 지역별 생산 여건의 차이를 의미하는 자

원 지대(mineral rent)를 생각하면 원유와 마찬가지로 천연가스도 지정학

적 문제가 존재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주요 지정학적 쟁점은 두 가지

다. 하나는 러시아와 유럽 사이의 갈등이며, 다른 하나는 동북아의 LNG 

가격과 그에 대한 대응이다.

최근 유럽의 가스 시장은 지정학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유럽

의 가장 큰 천연가스 공급처인 러시아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인

데,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EC는 2015년 초 ‘The Energy Union 

Framework Strategy’를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대형 PNG 프로젝트인 

South Stream을 갑작스레 취소하고 Turkish Stream을 새로 제안함으로써 

러시아의 가스프롬(Gazprom)은 대유럽 전략을 수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변화에도 유럽의 천연가스 수요는 점진적으로 증가해 수입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아 지역은 그동안 에너지 공급 문제에서 협력보다는 경쟁과 갈등

이 지배적이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 최대의 LNG 수요처인 동북

아 지역은 앞으로도 LNG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5-9>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이른바 ‘아시아 프리미엄’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구매자 중심 시장 상황을 적극 활용

해 계약 조건을 개선해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아시아 지역에 지표가 될 수 

있는 경쟁적인 시장 가격을 형성해야 한다. 경쟁적인 시장 가격을 형성하

기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은 역내에 가스 트레이딩 허브를 설립하는 것이

다.

번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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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은 LNG 선물 거래 시장을 설립하고 싱가포르는 600만 톤을 

저장할 수 있는 LNG 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등 (각국은??) 가스 트레이딩 

허브 구축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

국도 역내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5년 11월 한·중·일 3국 정상은 LNG 협력 추진에 합의하고 ① LNG 수

급위기 공동 대응, ② 동북아 LNG 허브 구축, ③ 인프라 공동 활용 등 3개 

안의 합의를 발표했다. 앞으로 이러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확대하고 

동북아 천연가스 거래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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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파리협정에 따른 한국 석탄발전
산업의 추진 방향 및 전략

박희원

1.�신기후체제에서의�석탄�산업�동향

1)�세계 주요 에너지 믹스 동향

세계 에너지 수요가 증가한 주된 요인은 인구 증가와 함께 인구당 수입

의 증가다. 에너지 전망 2030 보고서(Dale, 2015)에 따르면 2035년까지 

세계 인구는 87억 명에 달할 것이며, 이는 늘어나는 16억 명 인구만큼 에

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임을 의미한다. 또한 GDP는 2035년에 이르면 현재 

GDP 대비 75% 이상 증가할 것이며 특히 OECD 비회원국의 증가분이 전

체의 60% 가까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OECD 비회원국 성장의 주된 

요인은 중국과 인도로, 2013~2035년 사이 매년 평균 5.5%의 경제 성장이 

기대된다. 그에 따라 2035년 중국과 인도는 각각 세계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 될 것이며, 전 세계 인구와 전체 GDP의 1/3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에는 
BP Energy Outlook 

2035
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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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35년 사이 1차 에너지(primary energy) 소비량은 연평균 1.4%

씩 증가해 2035년 약 37%까지 증가할 것이다. 사실 1차 에너지 소비량 증

가의 대부분(96%)은 OECD 비회원국에서의 에너지 소비 증가로 발생하

며, 이와 대조적으로 OECD 국가의 에너지 소비는 전체 기간 동안 연간 

0.1%의 증가율을 보이며 2030년 이후에는 사실상 감소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00~2013년 사이 세계 에너지 소비 성장률(연간 

2.4%)과 비교할 때 훨씬 느린 성장세로 이러한 에너지 소비 성장의 둔화

는 OECD 비회원국인 아시아 국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아

시아 에너지 소비 성장의 중심에 있는 중국이 현재 산업화와 전력화에 따

른 에너지 수요의 급격한 성장의 마지막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느린 경제성장과 에너지 집약 산업 감소의 가속화가 에너지 성장의 둔화

를 초래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각 분야별 1차 에너지 소비량 변화를 보면 

산업화 감소 경향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2000년 이후로 가장 빠른 성장세

를 보인 산업 분야는 연평균 2.7%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2013년 이후 연평

균 1.4%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석탄은 2000년 이후 화석연료 

중 가장 빠른 성장세(연평균 3.8%)를 보인 연료였으나 2013~2035년 사이 

가장 느린 성장률(연평균 0.8%)을 보이게 될 연료로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는 셰일가스 혁명으로 인한 천연가스의 낮은 공급 가격 및 환경 

규제에 따른 영향과 함께 아시아에서 석탄 기반 산업화의 둔화를 반영한 

결과다. 천연가스는 화석연료 중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재

생에너지(연평균 6.3%)와 원자력에너지(연평균 1.8%) 및 수력발전(연평균 

1.7%) 역시 전체 에너지 산업의 성장률 대비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산업혁명 이래로 에너지 산업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던 화석연료는 

점유율이 2013년 86%에서 2035년 81%로 감소하겠지만, 여전히 가장 우

세한 에너지 형태일 것이다(McCollum et al., 2014). 그중 석탄과 석유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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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le(2015).

<그림 6-1> 전 세계 에너지 수요 전망

유율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천연가스는 꾸준히 그 비중이 커지

고 있다. 비화석연료 가운데는 신재생에너지가 빠르게 성장해 현재 3%에

서 2035년 8%까지 증가할 것이며, 2030년에는 원자력에너지와 수력발전

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OECD 국가의 석유와 석탄 에너지의 감소

는 유사한 양의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증가로 상쇄될 것이며, OECD 

비회원국의 에너지 성장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및 비 화석연료에서 거의 

균등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G7(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정상들은 오는 2100년까지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화

석연료 사용을 완전히 종식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사용 중인 화석연

료를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등의 신재생에너지로 점진적으로 대체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세계경제의 64%를 차지하는 산업국들의 탈화석연료 정책

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OECD 국가에서 
소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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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석탄 산업의 현황과 온실가스 감축 전망

셰일가스 혁명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락과 신기후체제 협약의 체결

에 따른 탄소 배출 감소 의무에 따라 세계의 석탄 시장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이산화탄소 배출

에 대한 우려로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 미국은 오는 2035년까지 신규 발전의 60%를 가스발전으로 확충하

려하고 있으며, 중국은 올해까지 총 6000만 톤의 석탄 생산을 줄이고 

2020년까지 석탄 생산량을 5억 톤 정도 줄일 계획인데 이는 전체 생산량

의 9%에 해당되는 양이다. 특히 영국정부는 2025년까지 자국 내 석탄발

전소를 모두 폐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석탄발전소가 완전히 

폐쇄되기 전까지 신규의 천연가스와 원자력 및 해상풍력발전소를 추가로 

건립해 대체 전력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반면,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석탄이 가장 저렴한 연료 중 하나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

기 위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다(Boersma and Ebinger, 2015). 환경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도 석탄은 지난 40년간 세계 1차 에너지 공

급원의 30%를 차지해왔다(Cornot-Gandolphe, 2014). 2013년(에는??) 석탄

을 주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나라의 수가 적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주

요 소비국(중국, 미국, 인도, EU)은 세계 전체 석탄 소비량의 78%를 소비했

으며, 중국이 그중 절반을 차지했다. 특히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중

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석탄이 단지 저렴한 연료가 아니라 석탄 산업을 통

해 국가의 주요 수익원과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화물 수송 대안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석탄을 이용한 발전은 1970년대 이후 환경적인 정책 등으로 

인해 에너지원으로서의 비중이 40% 가까이 감소했지만, 사용량은 3배 이

상 증가했다.

기회를 제공하고 
화물을 수송하는 

대안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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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P(2014).

<그림 6-2> 주요 석탄 소비국의 세계 석탄 소비량(1973~2013년)

신기후체제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풍부하면서도 안전하

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의 공급이 필수적이다. 앞으로는 높은 에너지 수

요와 경제 개발 과정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만족하면서도 

세계 기후변화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찾는 것

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전 세계적인 분

포와 매장량, 이용의 용이성, 발전 면에서 고도화된 기술을 통한 대규모 

발전의 용이성, 다른 발전원 대비 낮은 연료 가격 등을 고려하면 석탄은 

앞으로도 중요한 에너지원일 수밖에 없다(Mandil, 2005). SBI 리포트(SBI 

report)에 따르면, 2010년 약 70억 톤에 달하는 석탄이 생산되었으며, 국제 

전력의 40% 이상이 석탄발전에 의해 이뤄졌다. 발전 원가 기준으로 석탄

화력발전소의 시장 가치는 4000억 달러 규모를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기

존 석탄화력발전소는 비산재와 미립자 등을 포함한 유해 오염 물질과 이

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 발생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규

제와 디인센티브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문덕대, 2012). 게다가 청정·

신재생에너지자원 역시 화석연료 시장의 경쟁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의 미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석탄을 포함한 상

참고문헌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SBI report가 잡지 

명인가요? 보고서 
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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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량의 화석연료를 어떻게 지속할 것이며,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산업으

로 (어떻게??) 대체해나가야 할지는 2015년 12월 파리에서 개최되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중요한 과제다. 회의를 통해 의미 있는 합의

가 도출될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OECD 국가 외 거의 모든 시장에서

는 석탄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는 에

너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풍부한 에너지는 개발도상국에는 경

제와 사회의 목표를 위해, 선진국에는 지속적인 성장과 에너지 안보를 위

해 필수적이다. 따라서 중국, 인도 등과 같은 주요 국가의 에너지 동향을 

파악하고 미래의 저탄소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석탄 기반 기술을 개발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에너지 분야에서 중요한 장기적인 도전이자 

긴 안목과 기술 집중적 접근이 필요한 일이다.

석탄화력발전소의 환경적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청정 석탄 기술(Clean 

Coal Technology: CCT)은 석탄을 미래 전력 자원으로써 그 자리를 유지하

게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배국진, 2013). 청정 석탄 기술은 석탄발전

소의 효율성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유해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기술로, 

저렴한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가능하

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들의 적용과 발전은 증가하고 있는 추

세이며 청정 석탄 기술을 이용한 전력 생산의 시장 가치는 2010년 630억 

달러, 2020년까지 8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적인 청정 석

탄 기술에는 가압유동층연소기술, 초초임계압 발전(Ultra-Super Critical: 

USC) 기술,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IGCC) 기술, 비이산화탄소(Non-CO2) 저감 기술 및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 등이 있다. 가압 유동층 연소 기술은 유럽에서 상당 기간 연구되었지

만 구매 시장이 없어 포기한 상태이며, 일본이 기술을 도입해 자체 기술화

하는 중이다. 초초임계압 발전 기술이나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기술은 투

미래에도 전력 
자원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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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비용 대비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지만, 신규 발전소 설계 시에만 적

용할 수 있어 기존 발전소의 온실가스 감축에는 효과가 없다. 온실가스 감

축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은 아직 기술 개발 

단계로 2020년에나 상용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1)�석탄가스화 복합발전 기술

고온(1300도)과 고압(40~80기압) 상태에서 저가의 석탄을 기체나 액체 

상태로 정제하고 이를 통해 합성석유(CTL), 합성천연가스(SNG), 전력

(IGCC), 암모니아, 메탄올 등의 화학제품(CTC)을 생산해 가스 터빈과 증

기 터빈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이다. 이는 기존의 석탄 연소 

방식에 비해 평균 3~10% 높은 발전 효율을 얻을 수 있으며, 최고 50%까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석탄발전 방식에 비해 아

황산가스와 질소산화물을 각각 95%와 90% 이상 줄일 수 있으며, 기존 석

탄화력발전소 대비 이산화탄소를 15%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환

경 규제 수치를 만족시키면서도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

장 상업적으로 실용화에 근접한 차세대 발전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2)�초초임계압 발전 기술

이 발전 기술은 작동 유체인 물을 초임계 압력보다 높은 고압

(246kg/cm2 이상)과 고온(593도 이상)으로 가열해 발전시키는 신기술이다. 

두산중공업이 국책 과제로 실증을 위해 건설하고 있는 초초임계압 발전 

기술을 적용한 석탄화력발전소인 1000MW급 신보령 1, 2호기 기준으로, 

국내 석탄화력발전설비를 모두 초초임계압 발전 기술로 대체할 경우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약 4.8%를 저감하고, 효율 향상으로 

연간 200억 이상 연료비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독일 등 유럽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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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선진국에서는 초초임계압 발전 기술의 압력, 온도 조건을 더욱 향상시

킨 개량형 초초임계압(Advanced-USC)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최근 한전

이 중국화능집단공사(中國华能集團公司)와 USC 화력발전 사업을 공동으

로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고효율 초초임계압 발전 기술이 상대적으

로 뛰어난 중국의 기술을 국내에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3)�비이산화탄소 저감 기술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란 6대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를 제외한 메탄

(CH4), 아산화질소(N2O), 염화불화탄수(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

황(SF6)을 말하며, (비이산화탄소 저감 기술이란??) 이를 처리하거나 온실

가스 효과가 적은 물질로 대체하는 기술이다.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 배

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에 비해 

수치상으로 얼마 되지 않긴 하지만 지구온난화지수가 21~2만 3900배 높

다. 따라서 이를 저감시킬 경우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더 크게 기대할 수 

있으며, 촉매 기술의 등 단일 기술만으로도 단기간에 신속하게 적은 비용

으로 저감 효과를 가져온다는 장점이 있다.

(4)�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

석탄화력발전소의 배기가스 배출구에서 액체 상태의 특정 화학 물질을 

분사해 이산화탄소 분자만 선별적으로 포집해 저장하는 기술이다. 이때 

분사되는 화학물질은 탄소에 대한 흡착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배출되

는 가스 가운데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분자들을 효과적으로 

흡착한다. 이렇게 포집된 이산화탄소와 화학물질 결합체는 별도의 열처

리 과정을 통해 화학물질과 이산화탄소로 재분리가 가능하며, 분리된 이

산화탄소는 액화 과정을 거친 후 지하 깊은 곳에 영구적으로 저장되고 화



6장 파리협정에 따른 한국 석탄발전 산업의 추진 방향 및 전략 159

학물질은 재활용된다. 이를 통해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최

대 90%까지 저감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을 상용

화하기 위해서는 설치 및 운전에 고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화학물

질에서 이산화탄소를 분리하는 열처리 과정에 사용되는 에너지량은 총 

발전량의 20%까지 차지하며,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에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설비??)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

다. 그뿐 아니라 지하에 저장된 이산화탄소가 지진 같은 특정 상황에서 지

상으로 누출될 위험도 있다. 따라서 이를 관리·감독하는 데 추가 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다.

3)�주요국의 석탄 배출 온실가스 감축 노력

2013~2035년 사이 전 세계의 석탄 수요는 연평균 0.8% 수준으로 증가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전체 연료 중 가장 느린 성장률이다. 그럼에도 

OECD 비회원국의 석탄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할 것이며, 특히 중국에서

는 현재 일본 소비량의 4배, 인도에서는 (현재 일본 소비량의??) 2.5배에 

상당하는 새로운 석탄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Froggatt, 2013). 

IEA 보고서(2015)에 따르면, 향후 25년간 인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

에서는 석탄발전 용량 급증, 전력 보급률 상승 등의 요인으로 2040년까지 

자국 내 석탄 수요가 현재의 3배 수준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1)�중국

중국의 석탄 소비량 증가는 발전 부문(연평균 1.4%)과 산업 부문(연평균 

0.4%)의 수요에 따른 것으로, 이 두 분야는 2035년 중국 석탄 소비량의 

97%를 차지할 것이며 2025년까지 석탄 소비의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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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된다. 물론 중국에서도 2013년 이후 석탄 소비 성장이 상당히 더뎌지

고 있으며 2013~2035년 사이 1차 에너지원으로서의 석탄의 비중이 상당

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15년 중국의 석탄 사용량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64%를 차지할 정도로 여전히 에너지 산업에서는 석탄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석탄화력발전소의 효율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저

감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정책하에서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 속도는 감소하겠지만 배출 절

대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2030년까지 이산화

탄소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초초임계압 발전 기술 

및 이산화탄소 포집·저감 기술 같은 청정 석탄 기술을 도입해야 할 필요

성을 인식하고 있다(Gupta (et al.??), 2009). 중국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에서는 초임계 보일러가 설치되고 있으며, 특히 고효율 초초임계압 발전 

기술을 상당히 현지화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저탄소 배출 집약적 청정 석

탄 기술을 확립하기 위해 중장기적 전략과 함께 다양한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시운전 단계에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시운전을 통해 확보된 에너지 비용 절감 등에 따라 추후 이산

화탄소 포집·저장 기술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중국과 북미를 포

함한 많은 나라들에서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이 적용된 대규모 석

탄화력발전소의 실증 실험이 진행 중이다. 이 외에 중국은 석탄가스화 복

합발전 기술 개발에도 적극적이며 여러 시범 프로젝트가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승인한 그린젠(GreenGen) 프

로젝트의 최초 석탄가스화 복합발전소 건설이 2009년 6월 시작되었으며, 

현재 15개 이상의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프로젝트가 승인을 받기 위해 준

비 중이다. 



6장 파리협정에 따른 한국 석탄발전 산업의 추진 방향 및 전략 161

(2)�인도

인도는 세계 3위의 석탄 생산국이자 4번째로 큰 석탄 수입국으로, 풍부

하고 저렴한 화석연료가 인도 국내 전기 출력의 69%를 담당할 정도로 석

탄 의존도가 상당히 크다(전응길, 2015). 미래에도 석탄은 인도 전력 생산

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것이며,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발전은 인

도 에너지 믹스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2035년 인도의 석탄 소

비량은 360MTOE 수준까지 증가해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

장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IEA 보고서에 따르면, 빠르게 증가하는 인

구의 에너지 수요로 인해 인도는 2030년 세계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 중 하

나가 될 것이다. 그에 따라 인도 정부에서도 세계적인 에너지 지식 및 기

술에 발맞춰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과 같은 청정 석탄 기술의 연구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는 아직까지도 인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2010년 국내에서 생산 및 수입된 석탄을 포함한 모

든 석탄을 대상으로 청정에너지세가 도입되었으며, 확보된 세금을 바탕

으로 국가청정에너지기금을 설립해 신재생에너지와 청정 석탄 기술의 연

구·개발 및 상용화에 투자하고 있다. 2012년 인도 정부는 기존의 기후변

화 문제에 대한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on Climate Change: 

NAPCC)에 석탄화력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청정 석탄 기

술 및 청정탄소기술 등의 새로운 계획을 추가했다(Hribernik (et al.??), 

2013). 세부적으로는 석탄화력발전소 내 초초임계압 발전 기술 보일러 및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석탄화력발전소 개발 등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인도 석탄의 경우 회분 함유량이 높아 석탄가스화 복

합발전 기술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인도 정부는 제12차 5개

년 계획(2012~2017)에서 초임계 발전설비에 대한 연구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IEA에 따르면, 석탄발전소는 초임계 조건하에서 운전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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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에너지 효율을 46%까지 올릴 수 있다. 따라서 인도정부는 울트라메가

파워프로젝트(UMPP)를 통해 전국 16개 지역에 건설되는 4000MW급 규

모의 석탄화력발전소에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고 발전 효율을 높이기 위해 

초임계 발전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3)�호주

호주에서 석탄은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한 가장 경쟁력 있는 에너지원

이다. 특히 흑탄과 갈탄은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1차 에너지의 34%, 전기 

부문의 75%를 차지한다. 초임계 기술을 적용한 석탄발전소는 기존 대비 

30%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감하고 있다. 또한 호주의 중기 에너지 정

책의 핵심 요소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을 개발하고 구축하는 데 있

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을 통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비용의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Michelmore, 2015). 호주의 석탄 산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완화하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06년 세계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10억 달러의 COAL21 기금을 설립했으며, 

COAL21 기금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과 같은 저탄소 석탄 기술의 

시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기금의 1/4 이상이 시범 사업에 사용되

고 있으며, 일부 사업은 정부나 국내외 업계가 공동 지원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라트로브 밸리 화력발전소 부근의 깁스랜드 분지에 대규모 이산

화탄소 포집·저장 기술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이산화탄소 저장 가능성을 지닌 지역에 모델링 등을 포함한 광범위

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학적·경제적 차원에서의 연구도 진행중이

다. 또한 호주의 흑탄 산업은 석탄 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산재 문제 

해결을 우선 사항으로 놓고 있다. 사실 석탄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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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 배출량은 석탄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것보다 훨씬 적지만, 다른 석

탄 수출국과는 달리 비산재 배출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호주의 탄소세 

때문에 석탄 산업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호주는 전체 탄광에서 생산되는 석탄의 80%를 수출하는 수출 주도적 

석탄 산업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2020년이면 호주가 인도네시아를 제치

고 세계 1위의 석탄 수출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박주헌, 2015). 호주 석

탄의 경우 에너지 함량이 높고 황 함유량이 낮은 고품질 석탄으로 고효율 

화력발전이 가능하며, 이는 전통적인 화력발전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

량을 최대 1/3 수준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는다. 따라서 호주의 

석탄 산업은 중국과 인도 같은 주수입국들이 설정한 2035년까지의 이산

화탄소 배출 목표 수준에 따라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호주의 석

탄 산업은 사실상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가 아닌, 세계적인 기후변화

에 대한 합의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4)�북미

석탄은 미국 전기 공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200년 동

안 전기 수요를 충당할 만큼 충분한 석탄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신기후체제에 대비해 향후 10년간 20억 달러를 투자해 낮은 비용으로 청

정 석탄 기술을 통해 전기로 전환하는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석탄 

에너지를 청정 석탄발전 방식으로 사용하는 데 대한 세제 지원은 미국이 

가장 적극적인데, 2001년 7월에 제정된 ‘SAFE(Securing America Future 

Energy) Act of 2001’과 2002년 4월에 제정된 ‘Energy Policy Act of 2002’ 

법안에는 청정 석탄 기술 도입 활성화를 위한 기술방향과 인센티브 지원

방안 등이 명시되어 있다. 특히 미국은 2017년까지 이산화탄소 포집·저

장 기술을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에너지부 산하 ‘국립탄소포집

한글 병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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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NCCC)’를 설립해 청정 석탄 기술 개발과 연계한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기술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이준승, 2012). 화석에너지 기술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 분야 6개 세부 사업에 10년

간 총 34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을 

통한 전기 생산을 목적으로 한 최초의 프로젝트인 쿨 워터 프로젝트(Cool 

Water Project)를 1984년부터 1988년까지 추진했다. 이후 GE에너지사와 

코노코필립스(Conoco-Phillips)사에서 미국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300MW급 석탄가스화 복합발전소를 실증 설비로 건설해 10여 년 동안 운

전 중이다. 

미국 등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캐나다의 주요 에너지원은 화석연

료이며, 이 중 석유, 천연가스, 석탄은 캐나다 전체 1차 에너지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캐나다는 화석연료가 풍부하고 이를 이용한 산업이 발전

했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더욱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포

집·저장 기술이 주요 전략적 기술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고희채 (외??), 

2011). 캐나다 정부는 탄소 감소 정책을 지구온난화 정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은 캐

나다 내 온실가스 감소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캐나

다는 유럽과 더불어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 상용화를 온실가스 감축

의 핵심 대책으로 인식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기술 개발 및 실증 프로

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011년 4월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이산

화탄소 포집·저장 기술 실증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이 시

설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석탄화력발전설비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설

비가 완전히 연계된 시설로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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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온실가스�감축을�위한�한국의�석탄�정책과�전망

우리나라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배출 전망치(8억 5100만 

톤) 대비 37% 감축하는 것을 UN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했다. 이는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하에서 제시한 202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0% 감축안과 비교했을 때 상향된 수치로, 현재 한국이 세계 

7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에 해당하는 만큼 목표를 상향 조정한 것이다

(Chung, 2015). 이를 두고 산업계에서는 국내 경제성장을 고려해 유연한 

설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환경단체 및 기후변화 전문가들

은 2009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자발적으로 제출했고 2012년 녹색기후기금 

(Green Climate Fund: GCF) 사무국을 유치한 우리나라에 대해 세계에서 

요구하는 기대가 클 뿐 아니라, 기후정상회의와 G20에서 영향력 있는 외

교를 펼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감축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

고 있다(Saleh, 2015). 이에 정부는 양측의 주장을 수렴해 25.7%는 국내 신

재생에너지 공급 등의 감축을 통해 달성하고, 11.3%는 국제 탄소 시장 메

커니즘을 통해 배출권을 사들여 추가 감축 잠재량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37%로 확정했다. 특히 국제 경쟁력을 고려해 산업 부문에서는 12% 감축

을 목표로 하고 그 외 발전 부문, 건물 부문 등에서는 30% 이상의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신산업 육성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시장과 기술을 통해 산업계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

해 노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기후체제를 새

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는 외교부, 환경부 등 7개 

부처와 합동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기술협력 전략’을 마련했

다. 이 전략은 UN기후변화협약 기술 협력에서의 한국의 역할 강화,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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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K energy.

<그림 6-3> 이산화탄소 감축 시나리오

변화 대응 분야(에서??) 기술 협력 프로젝트 활성화, (국내→삭제??) 효율

적인 민·관 협업 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배출권거래제다(김누리 외, 2015).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 ETS)란 정부가 기업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은 허용량 범위 내에서 산업 활동을 하는 제도로 탄소배출

권거래제라고도 한다. 이때 각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에 따라 허용량이 남

을 경우 다른 기업에 남은 허용량을 판매할 수 있으며, 반대로 온실가스 

감축량이 적어 허용량의 범위보다 부족할 경우 다른 기업으로부터 부족

한 허용량을 구매할 수도 있다. 기업들은 교토의정서가 지정한 6대 온실

가스를 줄인 실적을 UN기후변화협약에 등록하면 감축한 양만큼 탄소배

출권을 받는다. 이는 경제적 유인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정책

으로, 향후 2년간 세계적으로 약 70조 원 규모의 배출권이 거래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출권거래제는 이미 EU 등에서 약 10년간 운영해온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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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량
이행연도

총량
2015 2016 2017

배출권 총수량

(ton, CO2-eq)
573,460,132 562,183,138 550,906,142 1,686,549,412

사전 할당량

(ton, CO2-eq)
543,227,433 532,575,917 521,924,398 1,597,727,748

예비분

(ton, CO2-eq)
- - - 88,821,664

<표 6-1> 제1기(2015~2017년) 온실가스 감축 총 할당량

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39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현재 온실가

스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배출권 할당에 따른 감축 지침을 따르고 있으므

로 이를 바탕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지침 마련이 요

구된다.

우리나라는 2009년 감축 목표를 설정한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예상

보다 빠르게 증가해 2012년 총 배출량이 6억 8800만 톤에 이르렀다. 초기 

예상했던 2020년 배출 전망치는 7억 7600만 톤이었으며, 30% 감축을 고

려한 목표 배출량은 5억 4300만 톤으로 설정되었다. 이는 2012년 실제 배

출량 대비 21% 낮은 수준으로 현재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추이를 

고려했을 때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제

1기(2015~2017년)( 정부→삭제??)의 배출권 할당은 이러한 감축 지침에 

근거해 이뤄졌으며(<표 6-1> 참조), 제2기(2018~2020년)의 할당도 기존 지

침을 따를 경우 산업계는 상당한 양의 감축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 따라

서 제2기 할당에서는 신기후체제 국가 기여방안의 감축 목표에 따라 업종

별 배출 전망치를 면밀히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배출권 할당량을 현실적

으로 배정해야 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경제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

므로 경제활동 변수를 고려하지 않는 할당 방식은 경기가 좋을 때는 배출

권 초과 수요를 발생시키고 경기가 나쁠 때는 초과 공급을 일으킬 수 있

자발적 기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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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온실가스가 다른 대기오염 물질과는 달리 현재 기술 수준에서 감

축할 수 있는 양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

해 배출권을 할당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 

특성을 고려해 현실적이고 유연한 할당 방식을 도입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 지원,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2030년까지 자발적 기여방안을 이행하려면 전력 부문에서만 500MW

급 석탄화력 10~24기를 축소하는 동시에 석탄발전량을 대폭 줄이는 제약 

발전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석탄화력 대신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LNG발

전소를 가동하는 대안 역시 적잖은 비용이 발생하는 데다 사회적 수용성

이 낮은 원전을 증설하거나 단기간에 신재생에너지를 확충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가 어렵다.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는 1990~2013년에 

걸쳐 162% 증가했으며, 이는 석탄발전(2013년 45%)과 원자력발전(2013년 

26%)이 대부분을 차지했다(IEA, 2014). 2015년 6월 새로 계획된 4개의 석

탄화력발전소(3740MW의 전력 생산)를 취소하고, 동시에 2개의 새로운 원

자로를 포함해 총 13개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제7

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회의에서는 2029년까지 원자력에너지 18.5%, 석탄 

32.2%, 천연가스 24.7%, 신재생에너지 4.6%, 열병합 발전 5.8% 및 석유 

4.2%로 전기 공급 목표를 발표했다. (이 발표를??) 현재의 전기 수급과 비

교했을 때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으나, 여전히 석탄이 주요

한 에너지 수급원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IEEJ, 2015).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건설 외에 향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증설도 불가피할 것

으로 예상된다. 이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 단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

다는 현실적 측면을 고려한 계획안이라 볼 수 있다. 이에 새로운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 계획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환경부와 지방

자치단체가 업무 협약을 맺고 ‘환경 기초 시설 탄소 중립 프로그램 사업’을 

2014a? 201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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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운영 중이다(조용

성, 2013). 

한국정부는 신기후체제하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하면서 에너

지 효율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청정 석탄 기술 개발 등 다양한 수

단을 도입할 예정이다(박년배·이상훈, 2012). 지식경제부는 2009년 9월 11

일 그린에너지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9대 분야에 석탄가스화 복합발

전(IGCC), 석탄액화(CTL) 기술을 포함시켰다(김완진, 2009). 또한 그린에

너지 기술로드맵 15대 과제에 석탄가스화 복합발전과 청정연료(CTL 또는 

SNG)를 포함해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태안 석탄가스화 복합발전이 2015

년 10월 시운전에 들어갔는데, 이는 정부가 참여해 상용화를 주도한 국내 

대표 청정 석탄화력 실증 플랜트다(이상복, 2015). 정부와 서부발전, 두산

중공업 등이 1조 4334억 원을 투자해 2011년 11월 착공했으며, 2016년 3

월부터 실증 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태안 석탄가스화 복합발전의 설비 

용량은 380MW로, 2013년 준공된 618MW급 미국 애드워드포트 플랜트

와 2015년 말 가동 예정인 524MW급 켐퍼 카운티 플랜트에 이어 규모 면

에서 세계 3위이며, 발전 효율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42%)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부발전에 따르면, 기존의 석탄화력발전소인 태안 7, 8호기 대비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및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물질을 각각 96%, 78%, 

58% 수준으로 낮출 수 있으며 이산화탄소는 최대 11% 감축 가능하다. 또

한 후속 호기 건설 시에는 발전 단가를 현재보다 30%가량 절감할 수 있으

며, 석유화학연료나 합성천연가스, 석탄가스화 연료전지 복합발전 등 다

양한 연계 파생 기술 개발로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할 수도 있다. 원천 

기술 확보로 해외 진출도 계획하고 있다. 정부와 민간은 태안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실증 운전을 통해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설계 기술 자립과 한국

형 표준 모델 개발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뿐 아니라 정부는 기

주도한 것으로, 
국내의 대표적인 

청정 석탄화력 실증 
플랜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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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석탄화력발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환경부의 차세

대 에코이노베이션 사업의 일환으로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저감 기술 

개발 사업단’을 구성해 연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지수

가 높은 비이산화탄소의 온실가스 저감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향후 4년간 

약 2조 원을 전략적으로 집중 투자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

의 비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 기술의 조기 사용화 및 

수출 사업화를 실현하며, 친환경 기업을 배출함으로써 자발적 기여방안

의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

3.�신산업�창출을�위한�거버넌스�체계�구축

신기후체제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노력에 더해 한국은 이 새로운 도전

의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 신산업 창출을 하기를 권한다. 신기후

체제에 주요 이산화탄소 오염원인 석탄은 그야말로 ‘공공의 적’으로 취급 

받고 있고 각국은 석탄 사용 저감을 위한 각종 노력과 정책을 내놓고 있

다.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 여파와 이에 따른 각국의 규제 강화, 신재생에

너지의 약진 및 중국 등 주요 소비국의 소비 둔화로 인해 미국 1위 석탄 생

산 업체인 피바디에너지(Peabody Energy)가 파산 위기에 몰리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도 동북 3성 최대 국유 석탄 기업인 룽메이그룹이 위기설에 

싸여 있다. 한국은 각국의 석탄 사용 저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따라서 이 방향을 완전

히 뒤집지 않는 한 신기후체제의 된서리를 맞을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파리협정과 연계해 한국의 석탄발전 기업들에 더 큰 시련은 OECD 수

문장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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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용기관(ECA)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금융 지원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작년 11월에 채택한 것이다. 아임계압 석탄화력은 일부 최

빈국들 대상의 300MW 미만 발전소, 초임계압 석탄화력은 500MW 이하 

발전소에만 수출 금융이 허용되므로 한국 기업들이 주력으로 수주하는 

동남아 660MW 초임계압 발전소에는 앞으로 JBIC, KEXIM 등 수출신용기

관의 자금이 일절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이다.

2004년부터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41억 7000만 달러를 제공해 

OECD 국가 가운데 지원 규모가 가장 큰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국

내 수출신용기관이 이 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

설 사업에 수출 신용을 줄이면 국내 중공업 및 건설사가 해외 석탄발전소

를 수주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야말로 석탄발전 

산업에는 위기다. 따라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역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

의 기회가 되도록 정부는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파리협정 체결 후의 신기후체제로 분명 석탄 산업

이 후퇴되겠지만 국가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그 양상은 매우 다를 것이다. 

개발도상국에서 석탄화력발전은 여전히 매력적인 기저부하이며 또한 석

탄 자원은 여러 나라의 주요 수익원이므로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따

라서 오히려 신기후체제에 걸맞은 맞춤형 석탄 산업 발전 전략을 잘 수립

하면 이들 개도국과 윈윈하는 새로운 차원의 석탄 협력 시대를 창출할 수 

있다.

먼저 한국이 청정 석탄 개발 및 활용 기술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초초임계압 발전 기술과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기술, 비이산

화탄소 저감 기술,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이 좋은 예다. 이 기술들은 

이미 건설되어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와 앞으로 건설·운용될 발전소의 이

산화탄소 저감에 두루 기여할 것이며, 석탄의 국가 경제 기여도가 큰 저개

2015년 11월?

자금을 일절 투입할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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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국이나 개발도상국에 기술 이전, 석탄 자원 개발과 연계한 패키지 딜, 

현장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중요 핵심 기술들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발전원 간의 경쟁 아닌 경쟁과 이기주의가 팽배해 

유관 기술의 개발과 효율적이고 순발력 있는 정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신기후체제에 대응하는 석탄 자원 청정 활용 기술의 글로벌 시

장 진출과 사업화를 위한 전략의 수립이 시급하다. 석탄 자원의 확보와 친

환경 개발, 청정 석탄발전, 그리고 발생된 이산화탄소 및 비이산화탄소의 

저감 또는 저장은 하나의 통합 체계로 이해해야 하며 각 분야에 해당하는 

유관 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통합 추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특

히 자원 개발 기업과 발전 기업 간의 공동 진출 또는 패키지 사업화 등 융

합 사업 모델은 앞으로 중요한 진출 모델이 될 것이다.

또한 중국을 위시해 인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주요 석탄 국가와 

꾸준한 국제 협력과 기술 교류 등 통합 전략을 세워 신산업 창출과 진출을 

도모해야 한다. 특히 이 분야는 기술에 대한 이해 없이는 현실적이고 경쟁

력 있는 전략과 정책이 나올 수 없으므로 자원 개발 전문가와 청정 발전 

전문가를 아우르는 민관 통합 실행 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5.�결론

세계 각국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의 2도 이내로 상승을 억

제하기 위해 2020년을 목표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기 위한 신기후체

제를 마련하고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전 세계 온실

가스 배출의 70~80%를 차지하는 미국, 중국, EU, 러시아 등 온실가스 다

174쪽 문장과 
중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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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배출국을 포함해 총 80개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에너지 거

버넌스를 담고 있는 자발적 기여방안을 제출했다. 대부분의 OECD 국가

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고려해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급증하는 전

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가장 우세한 기저부하원으로 석탄발전을 사용

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분포와 매장량, 저렴한 가격 등을 고려하면 석탄

은 앞으로도 많은 나라에서 중요한 에너지원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세계

의 미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석탄을 포함한 상당량의 화석연료

를 어떻게 지속할 것이며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어떻게 대체해

나가야 할지는 전 세계적인 중요한 과제다.

이에 신기후체제하에서 석탄을 미래 전력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석탄발전소의 효율성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유해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청정 석탄 기술(석탄가스화 복합발전, 비이산화탄소 저감 기술 및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 등)의 개발 및 실증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

의 경우도 2030년까지 자발적 기여방안을 이행하려면 석탄발전량을 대폭 

줄이는 제약 발전이 불가피하지만, 단기간에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천연

가스 및 원자력발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

정이다. 이에 한국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 계획에 따른 온실

가스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그린에너지 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해 석탄가

스화 복합발전, 석탄액화 기술, 초초임계압 발전 기술 등의 청정 석탄 기

술 개발을 추진 중이다. 또한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저감 기술 개발, 이

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 등 석탄화력발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저감

을 위한 연구 개발 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신기후체제하

에서 에너지 수요를 관리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목표의 에너지 정책 설립이 필요하다. 특히 다른 선진국과 달리 한국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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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에너지기본계획에 의거해 발전 분야에서의 석탄 활용은 더 늘어나겠

지만 파리협정을 고려해 효율 증가 및 탄소 배출 저감 운영 기술을 포함한 

각종 친환경 기술의 개발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기후체제하에서

도 석탄이 국가의 주요 경제 요소일 수밖에 없는 많은 저개발 또는 개도국

의 석탄 생산 및 발전 국가에 개발된 기술을 전수하고 이의 대가로 발전용 

석탄을 국내로 들여오는 새로운 차원의 윈윈 전략이 요구되며 이에 따른 

거버넌스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특히 이 분야는 기술에 대한 이해 없이

는 현실적이고 경쟁력 있는 전략과 정책이 나올 수 없으므로 자원 개발 전

문가와 청정 발전 전문가를 아우르는 민관 통합 실행 체계를 반드시 구축

해야 한다. 

172쪽 문장과 
중복됩니다.



7장 신기후체제하 글로벌 기업의 대응과 전략 175

07 신기후체제하 글로벌 기업의
대응과전략

류주한

1.�서론

이 글의 목적은 신기후체제의 출범으로 인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

가 간 새로운 거버넌스가 형성되는 시점에 즈음해 글로벌 기업들이 직면

할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이 무엇인지 짚어보고 이러한 변화가 글로벌 기

업의 비즈니스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조명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은 신기후체제하에서 수동적으로 기후변화에 순응하는 것

이 아니라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사업 기회를 포착하고 더 많은 이윤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적 대응을 모색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려 한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일부 환경단체나 정부 

차원의 정책적 어젠다가 아닌 기업의 수익 및 성패에 직결되는 환경 요소

로 인식되고 있다. 혹자는 기후변화를 기업 생태계와 경영 전략에서 정보

기술(IT), 글로벌화, 디지털 혁명에 버금가는 대변혁을 일으킬 대사건으로 

보고 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경쟁 우위의 전략적 기회로 활용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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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

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수행하고 환경보호에 앞장섬

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는 차원을 넘어 기후변화 대응을 수익 창출

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신기후체제하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은 새로운 사

업적 기회의 발견이자 전략적 패러다임과 수립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동

시에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고 대비하지 못한다면 다양한 형태의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되어 제대로 된 기업 활동을 영위하지 못하게 된다. 

글로벌 기업이 신기후체제에 얼마나 전략적으로 잘 적응하는가가 바로 

지속가능 경영의 열쇠다. 그럼에도 아직 많은 글로벌 기업은 기후변화 대

응에 대해 에너지 효율 향상과 탄소 배출 감소를 통해 지구 온난화 속도를 

늦추는 국제적 협약에 동참하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이 장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이 협소한 수준의 기후변화 대응에서 벗어나 신기후체제로 

인해 재편될 산업의 흐름을 파악하고 선제적 대응책을 수립해 룰 테이커

(rule taker)가 아닌 룰 메이커(rule maker)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려 한다.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한마디로 기존의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과 신

흥국들이 모여 새로운 협약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전문가 집단은 이를 신

기후체제라고 명명하고 있다. 그러나 신기후체제가 이날 하루아침에 이

뤄진 것은 아니다. 그동안 이산화탄소와 지구온난화의 인과 관계에 대해

서는 논란이 많았다. 기후변화의 위험성은 환경론자나 환경회의론자들의 

과장된 음모론이며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팽배했다

(Hossain and Chowdhury, 2010; Kolk and Pinkse, 2005). 그러나 1998년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설립되고 1995년 

IPCC가 2차 보고서를 통해 “지구온난화는 명백한 사실이며 그 주범이 인

문장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전략적 
패러다임의 

대전환?

1988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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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산업화”라는 주장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이면서 환경보호의 움직

임이 본격화되었다. 실효성은 없었으나 1997년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것

도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일깨우는 데 일조했다. 2013년 인천 송도에 녹색

기후기금 사무국이 개설되고 2015년 파리에서 당사국총회를 통해 마침내 

기후협약을 타결하기까지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쳐 신기후체제가 마련되

었다. 영국의 ≪가디언(The Guardian)≫이나 미국의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는 제21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기후·환경

에 대한 국제 협약 중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협약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

다. 미국의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 교수는 이 총회를 안전하고 풍족한 

세상을 다음 세대에 넘겨줄 마지막 기회로 평가할 만큼 기대감을 피력했

다.

그렇다면 신기후체제의 출범이 산업과 글로벌 기업에 미칠 파장은 무

엇일까? 득실을 따지기에 앞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는 기존 기

후변화의 대응 체제와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

각에서는 신기후체제를 둘러싼 기업 간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Howard-Grenville et al., 2014). 거시적 시각에서 보면 신기

후체제는 개도국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각

종 의제를 선점해야 하는 국가 간 신경전이 본격화될 것이다. 아울러 국가

가 개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치중하기보다 선진국과 개도국이 자본 

제공과 기술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기

도 한다. 과거 기후변화 대응과 달리 신기후체제에서는 기후변화의 대응 

주체가 정부, 기관의 개별적 노력을 넘어서 국제 공동 연구·협약·핵심 기

술 이전 등 광범위한 연구 기관 및 생산 주체(기업)가 융합적으로 총망라

될 것이며 이들이 국제 기후 환경의 기본적인 규범과 원칙을 설정하는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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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플레이어가 될 것이다. 따라서 관련 기술과 시장 지위를 지닌 기업에는 

(이러한 상황이??) 당연히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미시적 관점에서 보면 신기후체제하에서의 기업 경영은 변화가 불가피

하다. 신기후체제는 분명 기후변화에 대응해 지구 환경을 개선하자는 데 

근본적인 취지가 있으나 글로벌 산업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상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해야 하고 이를 위한 설

비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기후변화는 소비자의 기호 패턴에

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 이들의 기호를 파악해 새로운 서비스와 상품

을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와 상품을 제조하는 과정 및 이를 제공하는 방식

도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윤리적 

비판까지 감수해야 한다. 경쟁 시장은 이를 먼저 수용해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더욱더 동태적으로 바뀔 것이다. 신기후체제에서 모든 기업 경영은 

비용, 위험, 리스크, 규제, 경쟁 등 위기적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응적 

차원의 수동적 변화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신기후체제는 기업에 신

사업 진출, 신시장 개척, 기업 가치 상승이라는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제

공해주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 이는 닥쳐올 위기적 상황을 빨리 파악

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재설계할 때 가능하다. 신기후체제가 가져올 시장

의 변화로부터 자유로울 기업은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기업은 기후변화 

대응을 환경보호 차원이 아닌 새로운 가치와 기회를 선점하는 시장의 관

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이 같은 논제를 중심으로 이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했다. 먼저 2절에서

는 기업의 관점에서 본 기후변화의 의미와 신기후체제가 성립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이들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외부 환경과 시장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3절에서는 기후변화, 특히 신기후체제를 학

계에서는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실제 글로벌 기업들은 어떤 

당장?
따라서 당장?

대응적 차원으로 
수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



7장 신기후체제하 글로벌 기업의 대응과 전략 179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관련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4절에서는 기

존 실증 연구와 사례를 바탕으로 신기후체제에서 기업은 어떻게 더욱 광

범위한 차원에서 대응 전략을 짜고 이를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전략 실행

에 따른 결과는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5절에서는 신

기후체제에서 각 산업별로 예상되는 산업 환경의 변화를 예상해보고 실

행 가능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 전략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수립

할 수 있는지 기술한 후, 6절에서 결론과 시사점을 제시했다.

 

2.�기후변화,�신기후체제의�의미와�제도�변화

IPCC의 보고서와 교토의정서는 글로벌 기업의 기존 경영 방식을 재검

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IPCC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일부 발전 산업

이나 농업 분야를 넘어 전 산업 환경에 일대 변혁을 일으킬 핵심 외부 요

인이 될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Kolk and Pinkse, 2005; Pinkse and 

Busch, 2013). 예를 들면 중장기적으로 탄소 배출량의 감소로 인해 타격이 

예상되는 화학 산업은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특히 기온 변화가 지역별·국가별로 다르게 발생할 경우 투자 환경 및 패

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고되었다(Schotter 

and Goodsite, 2013). 무엇보다 지구온난화의 파급 효과로 새롭게 형성되

거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산업군이 등장함으로써 기존의 경쟁 구도와는 

다른 새로운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친환경적이며 고효율적인 

글로벌 가치사슬의 설계는 물론이고 기업 수준의 경쟁 전략을 수정하는 

방안을 심각히 고민할 것을 제안했다(Shrivastava and Busch, 2013). 기후

변화는 단기적으로 사업부 수준의 전략 수립에도 많은 변화를 야기했다. 

문장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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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노동력 이주에 따른 인력 공급, 근로자

들의 건강관리 비용 등이 우선적인 사업부 수준의 전략 수립에 쟁점 사항

이 되고 있다(Michalisin and Stinchfield, 2010). 결론적으로 IPCC 보고서와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의 재앙이 급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경고함으

로써 글로벌 기업들이 이로 인해 발생할 손실을 인식하고 전략적으로 대

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도록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들의 전략적 대응은 신기후체제가 출범하면서 더

욱 가시화될 전망이다. 신기후체제란 2020년부터 전 세계 모든 국가(선진

국, 개도국 포함)에 온실가스의 의무 감축을 강제하는 국제사회의 집단적 

협약이라고 할 수 있다. 신기후체제의 지향점은 지구온난화로 야기된 기

후변화와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세계 각 국가의 경제 주체 간 활동을 규

제할 수 있는 의무 사항, 제도, 행정 규칙, 재정 지원, 기술 이전 등을 글로

벌 차원에서 수립·적용·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국제적 관리 시스템을 만

들어 이행하자는 데 있다. 2015년 12월 파리 기후회의에서 이 같은 신기

후체제 수립이 참여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면서 2020년부터 발효되었다. 

신기후체제의 출범을 통해 마침내 온실가스 배출 감소, 기후변화 대응 재

원 조성 등 환경과 경제·사회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 발전’을 추

구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구축되었다. 파리협정을 기초로 한 신기

후체제의 뼈대는 크게 ① 산업화 이전과 대비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유지, ②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방안의 규모 설정(자발적 기

여방안), 5년마다 상향된 목표치 제시 및 검증, ③ 국제 탄소 시장 메커니

즘 설립, ④ 기후변화에 따른 손실과 피해 문제 등에 주목하고 국가별 적

응 계획 수립, ⑤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진국의 재원 공급 의

무 규정 적응 등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뉜다. 

글로벌 기업들은 신기후체제 5개 실행 계획이 가져올 외부 환경 변화를 

규정 적용?



7장 신기후체제하 글로벌 기업의 대응과 전략 181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분주해지고 있다. 우선적으로 모든 산

업의 생산과 영업에 근간이 되는 전력·자원·수송 산업에 대한 각국 정부

의 정책 방향이 크게 바뀔 것이 확실시되면서 연계된 다른 산업에 미칠 여

파가 예측 가능해졌다. 한국의 경우 2015년 10월 중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내 주요 기업,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신기후체제하의 산업계 

대응 전략 국제 세미나인 ‘기후 위크 2015’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세미나는 

신기후체제가 공식화될 경우 국내 경제에 현실적인 부담이 될 것으로 보

고 선제적 대응 전략과 기후변화 신산업 활성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

하기 위한 자리였다. 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조업 주력 업종(철강, 

석유화학 등)의 에너지 효율 비중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해 추가 온실

가스 감축 여력이 높지 않으므로 대체에너지 개발과 관련 신산업 육성으

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이 의견을 모았다. 2015년 11월에 발표한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 전략’에서는 신기후체제가 가져올 시장 변화의 

규모를 가늠하고 대응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내용을 살펴보

면, 2030년까지 약 100조 원 규모의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기업 투자, 

550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5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

다. 100만 대 이상의 전기차 보급, 누구나 전기를 생산·판매할 수 있는 에

너지 프로슈머 시장 개척, 청정에너지 개발 등을 미래 에너지 사회의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세계 각국이 신기후체제에 적합한 제도를 통해 자발적으로 동참할 경

우 모든 산업과 기업은 변화무쌍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화석연료 사용

을 줄이기 위한 법규 제정 및 강화가 본격화되고 에너지 비중이 화석연료

에서 태양광, 풍력, 조력 등 친환경에너지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

다. 연비와 가스 배출의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등에는 각종 보조금과 혜택이 제공될 것이다.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기업에 약 
100조 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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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하는 플라스틱이나 금속 제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고 새로운 

기준이 가미된 무역 장벽이 등장할 것이다. 물 생산이 합리화되고 기후 상

승에 대비한 신품종의 개발과 보급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신기후체제는 

195개의 적용 국가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 지구 환경을 개선하

는 안(INDC)을 5년 단위로 제출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받도록 강제하고 있

다. 이는 국가별 기후변화 대응 전략과 정책이 예상에 그치지 않고 현실화

될 것이 확실시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신기후체제를 전후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의 글로벌 기업

들이 직면하게 될 새로운 산업 환경은 어떠한 모습일까? 우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업 비용의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다. 친환경 사업 등 

신사업으로 전환한다 해도 단시일 내에 수익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만큼 

사업적 부담도 커질 것이다. 당연히 위기관리 능력과 경영 전문성이 크게 

요구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제조업에서 벗어나 첨단 사업 중심의 신사

업 구조로 전환할 경우 더 많은 투자와 생산성 감소를 감내해야 하는데 경

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녹록치 않다. 해외 시장의 경우 이미 에

너지 효율·친환경 분야에 경쟁력이 있는 유럽 등은 자국 산업 보호와 시

장 진입 규제를 위한 규제들을 더욱 강화할 터인데 이는 수출 중심의 우리 

산업에 악재가 될 것이 너무도 자명하다. 이렇듯 신기후체제는 분명 인류

의 생존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겠으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존

을 보장할 수 없을 만큼 예측하기 어려운 산업 패러다임의 구조적 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글로벌 기업은 신기후체제에서 기후변화의 당사에 미

치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자사의 경영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

련성을 찾아야 한다(Michalisin and Stinchfield, 2010). 기후변화를 도덕적 

책임과 사회 공헌 차원에서 대응하기보다 자사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

향으로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체제에 
참여하기로 한 
195개 국가가?

개선하는 안, 즉 
자발적 

기여방안을?

당사?
맞는 

표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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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후변화와�산업구조의�재편

신기후체제는 인류의 생존 환경 건설이라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최

고이자 마지막기회로 여겨진다. 이에 반해 민간 부문(Private sector)에서

의 관심사는 신기후체제가 야기할 글로벌 산업구조의 재편 방향과 기업 

수준에서의 대응 전략에 모아지고 있다. 기후변화가 환경적·사회적 쟁점

이라기보다는 경제적 쟁점에 가깝기 때문이다(Hoffman, 2005; Engel, 

Enkvist and Henderson, 2015). 그러나 글로벌 기업에서 중소기업에 이르

기까지 변화된 제도 환경, 환경보호와 대기오염 방지의 범세계적 정서에 

어떻게 적응하고 동참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매우 미흡하다. 

대응 전략보다는 오히려 기후변화에 따른 자금 흐름의 변화와 규모에 기

업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기후체제에 어떻게 적응하고 대응하며 새

로운 사업적 기회를 어떻게 모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이 현

실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기존 연구자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산업구조

의 변화와 대응 방안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으며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짚어보려 한다. 

최근 경영학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 중 하나인 ≪아카데미 오브 매

니지먼트 저널(Academy of Management Journal)≫은 기후변화를 둘러싼 

경영 환경의 변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학계의 전반

적인 의견을 수렴한 특별호를 출간했다. 국제경영학의 대표적인 전문 학

술지 ≪선더버드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리뷰(Thunderbird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역시 유사한 주제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기업 전략을 모색하는 특별호를 발간했다. 이에 앞서 세계적인 경영 전문 

학술지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arvard Business Review)≫는 기후변

화에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의 필요성과 이를 연계한 재무적 

다른 장과의 통일을 
위해 불필요한 영문 
병기는 삭제했으면 
합니다. 주황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삭제해도 무방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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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개선을 역설했다. 이를 통해 경영학 전반에 걸쳐 기후변화가 기업 활

동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연구

들은 기후변화가 기업 경영과 관리 방식에 미치는 변화와 영향에 대한 다

양한 질문과 방법론을 제시하고 후속 연구의 단초를 제공했다. 이들 연구

를 종합해보면 크게 네 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연구들을 잘 

살펴보면 신기후체제하에서 예상되는 산업구조의 재편 및 대응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이들 연구는 기후변화를 공급망(supply network), 생산 방식

(production arrangement), 자원 공급 등의 활동을 포함하는 기업의 가치

사슬을 구조적으로 재구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Porter 

and Reinhardt, 2007). 기후변화와 신기후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동

시에 기업 활동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 여기서 시작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다국적 기업은 세계 시장의 글로벌화로 인

해 해외 진출과 현지화를 가속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세계 각지에 현

지 생산 기지와 자회사를 설립했고 생산 원료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투자

와 확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해 이러한 범세계적인 공

급망 설계에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일부 저개발 국가에서 제조된 

부품이나 원료를 생산 거점 기지로 공급하고 여기서 생산된 완제품을 다

시 세계 소비 시장으로 공급하는 방식은 수송의 비효율(성이 높을??)뿐 아

니라 대기오염의 리스크도 크다(Carlin, 2007). 선진국 에너지 소비의 약 

25%가 원자재, 부품 등의 화석연료에 의존한 수송에 소요된다는 것도 이

와 무관하지 않다(Lowitt, 2014). 최근의 움직임은 소비자와 근접한 지점에

서 생산해서 바로 공급하는 맞춤식 현지 생산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

세다(Kiron et al., 2013). 실제로 세인스버리(Sainsbury) 등과 같은 영국의 

글로벌 소매업체들은 세계 각 지역의 수많은 공급업체와 머리를 맞대 수

원자재, 부품 등을 
화석연료에 
의존해서 

수송하는 데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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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를 30%가량 절감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

했다(Kiron et al., 2013). 항공 업체인 보잉과 에어버스 역시 비용 절감, 환

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근 물류 공급 방식을 크게 개선하고 있다

(Weinhofer and Hoffmann, 2010). 이는 에너지 소비 효율을 당면 과제로 

삼고 있는 신기후체제에 적합한 공급망 설계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원료 공급 체계 변화는 기존의 기업 간 관계망 형성, 

계약 방식, 공급망 관리뿐 아니라 기존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자동차 산업의 경우 기존의 디젤이나 가

솔린 자동차 제조 및 판매 부문이 아닌 자동차 렌털 서비스나 카 셰어링 

등과 같이 일찍이 주목받지 못했던 산업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으

며, 지지부진했던 전기차의 보급과 상용화가 본격화되면서 자동차 업체

의 제품 포트폴리오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둘째, 이들 연구는 기후변화를 계기로 기존 글로벌 기업들이 환경 변화

에 적응하고 탄력적 대응을 차별화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

고 있다(Kolk and Pinkse, 2004; Porter and Reinhardt, 2007).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 청정 기술이나 정보기술을 활용한 

near-ubiquitous IT, automation 등은 모두 친환경, 에너지 절약, 에너지 

재활용을 표방해서 차별화한 경쟁 전략이다. 실제로 많은 글로벌 기업이 

환경 변화 대응을 통해 차별화를 모색하는 전략을 꾀하고 있다. 코카콜라

의 경우 산성화되고 있는 식수를 중성화시켜 생산 및 생활용수로 공급하

겠다는 전략을 내세워 사회적 책임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자사 제품의 안전성을 적극 홍보하는 데 활용했다(Weinhofer and 

Hoffmann, 2010). 환경 관련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적응과 탄력성을 향상

시키는 전략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인도의 환경 단체인 TERI는 저소득층 

가구에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태양열 램프를 공급함으로써 1가구당 이산

문장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영문 번역 
바랍니다.

생산용수 및 
생활용수로 공급?

생산하고 
생활용수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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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 
확인 바랍니다.

186 제2부 에너지 믹스와 산업

화탄소 배출을 연간 1.5톤 감소시켰다(Kilron et al., 2010). 이는 신기후체

제에 탄력적이고 최적화된 대응 자체가 차별화된 경쟁 전략으로 얼마든

지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각 정부 기관 역시 이러한 친

환경 전략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도입하는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2008년에 이미 약 8조 원에 이르렀다. 연구자

들은 이러한 차별화된 전략적 변화가 향후 기업 간 협력 활동, 기업의 하

부구조(Infrastructure), 기술 개발과 혁신 활동에도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셋째, 기후변화가 근로자의 업무 처리 방식, 기업의 조직 설계에 미치는 

영향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연구자들은 기후변화를 근본적으로 근로자, 거

주자들의 도시화(Urbanization)에 따른 결과물로 풀이하고 있다

(Chakrabarthy and Wang, 2013). 도시화의 가속화와 인구 밀도 증가는 환

경오염, 에너지 사용 증가와 맞물려 기후변화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도시 근로자이 일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와 

탄력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기후변화와 신기후체제에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 예를 들면 재택근무, 탄력 근무, Off-Peak Hour 근무제

도 등의 근무 형태를 도입할 경우 자연자원과 에너지의 효율화를 상승시

킬 수 있다(Birnik, 2013). 많은 직원들의 활동을 분산시킴으로써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효율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원들의 활동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집권화(Centralization)된 의사 결정 체제를 분권화

(Decentralization)하는 조직 재설개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Nwagbara, 

2013). 한편 기후변화는 기업의 운영과 업무 처리 방식의 변화뿐 아니라 

직원 개개인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에도 많은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기대

된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물리적 접촉 없이 업무를 진행해야 하다 보니 

의사소통 역량과 상호 협력 역량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직원들의 

영문 번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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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분산, 개인 역량 강화는 자연스럽게 직원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

(Work-Life Balance)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Chakrabarthy and 

Wang, 2013; Nwagbara, 2013). 이러한 요구는 탄력적인 근무 환경이 낳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기후변화로 야기된 기업 운영과 업무 환경의 

변화는 결국 기업의 채용 방식, 인적 자원 관리 전략 수립에 커다란 변화

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인력 이동이 증가하고 인력 간 협력과 소통이 강

화되고 있는 근무 환경 속에서 기업은 근로자와 피고용인들에게 어떻게 

동기를 부여하고 기업의 조직 구조를 적합화시켜나갈 것인가가 신기후체

제에서 새로이 풀어야 할 과제로 등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는 사회적 이동(Societal shift)을 통한 사회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Schotter and Goodsite, 2013). 환경 적응이나 기후변화의 

피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인력 이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회구조의 

변화는 기업의 입장에서 좌시할 사안이 아니다. 방글라데시 같은 동남아

시아 국가에서는 가뭄, 홍수, 태풍 등 빈번한 피해로 인해 약 155만 명의 

주민들이 더 나은 기후 지역을 찾아 대량 이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른바 

‘기후 이민자(Climate migrant)’가 발생해 새로운 사회 문제로 야기되고 있

다(Carlin, 2007). 2050년에 이르러서는 이처럼 기후 피해자들의 규모가 증

가해 심각한 국제 문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기업에 대해 인적 자원을 효율

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위한 시설 및 설비를 확충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

으며, 사회 구성원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사회구조에 대한??) 지역사회

의 관심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부가적으로 기존 노

동 인력 풀뿐 아니라 소비 시장의 변화 또한 야기할 것이다. 특히 시장 세

분화의 근간인 인구 구성의 변화로 인해 기업의 신시장 진입, 판매 전략을 

재설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Shrivastava and Busch, 2013). 사회구조

의 변화는 문화적·제도적 변화뿐 아니라 소비자나 구매자들의 가치관을 

사회구조가 
변화하는 것은 환경 

적응이나 
기후변화의 
피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인력이 이동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문장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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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시키는 촉매가 되어왔다. 따라서 이 같은 변화를 어떻게 미리 파악하

고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글로벌 기업이 고민해야 할 과제로 부

각되고 있다.

연구에서 밝혀낸 신기후체제와 기후변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는 적

절한 예측과 대응이 미흡할 경우 해당 산업과 기업의 매출을 하락시키고 

수익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킨다. 세계 최대 농산물 생산업체인 미국

의 카길(Cargill)은 2010년 이후 가뭄, 홍수 등으로 최악의 실적을 보였으

며 향후 실적을 예측하기에도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다. 미국의 하

드디스크 드라이버 제조업체인 웨스턴 디지털 테크놀로지(Western Digital 

Technologies) 역시 2011년 태국의 대홍수로 막대한 생산 차질을 경험한

바 있다. 기후변화를 예측하기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수급 차질이 끼치

는 생산·운영·조달의 어려움은 모든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

라서 신기후체제하에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위기관리(risk 

management)의 중요성은 모든 산업군에 걸쳐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Engel, Enkvist and Henderson, 2015). 

위기관리는 본래 재무적 차원의 위기관리를 뜻하지만,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는 생산 방식의 재조정, 가격 안정, 에너지, 수송, 부가 재무 비용

(관련 보험 등), 신상품과 서비스 개발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쓰

인다(Roosevelt IV and Llewellyn, 2007). 이케아(IKEA)는 가구 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모든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 에너지 가격의 변동에 

따른 제품 가격 변동을 차단했다. 유럽을 포함한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

은 전기차 생산에 평균 1조 원 이상의 투자를 쏟아부으며 유가 변동과 환

경오염에 대응할 뿐 아니라 기존의 자동차 생산과는 다른 생산 방식을 도

입하고 있다. 독일의 지멘스는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 재사용에 특화된 제

품군을 선정해 생산에 주력하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건설, 사회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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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SOC) 산업에서 도입되고 있는 그린 제품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 산업 분야에 번지고 있는 친환경 신제품은 궁극적으로 위기관

리 차원에서 기존과는 차별화된 생산 방식, 원자재 수급과 가격 안정, 기

존 생산 라인의 재배열을 모두 염두에 두고 실행한 결과라 할 수 있다

(Engel, Enkvist and Henderson, 2015).

글로벌 기업에 기후변화는 도전 과제이지만 이를 통해 제품을 차별화

하는 데 성공을 거둔 사례들을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코카콜라는 

상품 수요가 급변하는 시점의 온도에 따라 가격 정책을 가변적으로 활용

하는 기업이다. 기온이 올라가면 가격을 올리고 기온이 내려가면 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가격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장순원, 2015). 세계적 제

약 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크라인(GSK)과 노바티스(Novartis) 같은 제약사는 

기후변화를 활용한 차별화된 판매 전략을 도입하고 있다. 기상 관련 데이

터를 분석해 기온에 따른 전염병 피해를 미리 예측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

는 의약품을 사전에 특정 지역에 집중 공급하는 것이다(장순원, 2015). 패

스트패션 업체인 유니클로가 내놓은 발열 내의 히트텍 역시 날씨와 제품

을 연계한 차별화 전략이 낳은 결과물이다(임현영, 2015). 이처럼 기후변

화 시대의 대표적인 차별화 전략의 하나로 날씨 경영을 제품 판매에 접목

한 것은 새로운 시도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의 GE는 친환경 전략의 상징으

로 대표되고 있다. GE는 이미 지난 2005년부터 환경을 비용이 아닌 이익 

창출의 동력으로 삼는 친환경 전략을 공고히 추진했다(GE 코리아 콘텐츠

팀, 2015). 100년 이상 축적해온 첨단 제조 기법을 배출량을 줄이는 항공

기 제조에 적용해 탄소 배출량이 획기적으로 절감된 세라믹 소재를 개발

했고 발전 산업 역시 화력발전 대비 65% 이상의 효율을 보이는 가스터빈

과 매립가스를 유용한 에너지로 전환한 옌바허(Jenbacher) 가스엔진 등을 

개발했다. 또한 친환경 스마트 풍력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20년

발전 
산업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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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추가로 1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GE는??) 친환

경 전략의 혁신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다(장영석, 2015). 

지금까지 기존 연구와 사례를 통해 관찰한 신기후체제와 기후변화는 

사회 전반뿐 아니라 산업구조에도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음을 확인

했다. 일부 글로벌 업체의 차별화된 대응 전략은 다른 기업들에도 시사점

을 제공하고 있다. 일부 학자는 최근 공유 경제의 등장이 신기후체제하의 

새로운 경제 모델이자 산업 구조의 근간이 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공유 

경제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종 재

화와 용역을 나눠 쓰는 새로운 경제 현상이다. 공유 경제를 통해 산업계는 

경계가 사라지고 자유롭게 연결되는 플랫폼 형성을 통한 새로운 산업 생

태계가 조성되며 협력을 통해 혁신과 아이디어를 밖에서 구하는 열린 시

스템으로 전환된다. 엄청난 화석연료를 소비하고 탄소를 배출해가며 대

량 생산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단적인 예로 카 셰어링을 통해 배기가스를 

줄이고 필요 이상의 자동차 수를 줄여 자원의 효율을 늘이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각 가정이 자체 미니 발전소를 설립해 자유로이 에너지를 

생산·판매·소비할 수 있는 에너지 프로슈머 시장 열릴 전망이다. 이런 모

습으로 사회구조와 소비 시장이 진화할 경우 앞서 살펴본 일부 글로벌 기

업처럼 발 빠르게 차별화 전략과 구조 개편으로 대응한 기업은 더 큰 가치

창출의 기회를 잡을 수 있으나 기존 산업의 경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현

재 제품의 기술 우위에만 집착하는 기업은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다(차병

석, 2016). 신기후체제에 걸맞은 전략적 대응이 기업 생존의 키워드가 되

고 있다.

플랫폼이 형성되고 
이를 통해 … 
전환되어 …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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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기후체제하에서�글로벌�기업의�대응�전략

3절에서 살펴본 학술적 차원에서 신기후체제의 산업적 의미는 명확하

며 일부 글로벌 기업들이 보여준 대응 전략은 귀감이 될 만하다. 그러나 

산업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전략과 그 효과성에 대

한 언급은 부족하다. 4절에서는 기존의 실증 연구와 사례를 바탕으로 신

기후체제에서 더욱 광범위한 차원에서의 기업 대응 전략은 무엇이며 이

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전략 실행에 따른 결과는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경영학자들은 기후변화(Climate 

Change)를 세계화(Globalization),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Technology)

과 함께 경영 환경 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3대 요소로 규정하고 있

다(Porter and Reinhardt, 2007). 미국의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향후 가장 중요한 경영 쟁점을 기후변화로 못 박고 신기후체제

하에서 변화될 산업 패러다임을 감지하고 이에 부합하는 대응 전략을 마

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김윤종, 2016). 기존에 Best practice로 간주되었던 

Just-In-Time, Inventory management system, Modern supply chains 

systems 등이 신환경체제하에서는 더 이상 효율성을 보장하기 어려워졌

다. 실무적 차원에서 이를 대체할 다양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기업은 이를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Schwartz, 

2007). 기업의 전략 담당 실무자들에게 신기후체제는 분명히 극복해야 할 

새로운 산업 환경이다. (따라서??) 새로 부각될 쟁점 사항을 파악하고 장

기적인 차원의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 

학계에서 제시하는 신기후체제에서의 대응 전략 수립에는 몇 가지 전

제 조건이 있다. 첫째, 기후변화를 특정 산업군, 지역, 경제에 국한된 것으

로만 여기지 말고 사회적 쟁점으로 규정해야 하며 학제 간 다양한 접근과 

영문 번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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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을 시도해야 한다. 이는 산업 생태계 속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 간에 

탄소 배출, 환경오염, 환경 변화 적응(Adaptation) 등의 개념이 상이할 뿐 

아니라 기후변화의 부작용을 완화(Mitigation)할 수 있는 정책을 도출하는 

데에도 다양한 시각이 요구되기 때문이다(Porter and Reinhardt, 2007; 

Shrivastava and Busch, 2013). 둘째, 많은 기업에는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

더라도 탄소 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이른바 기업의 

탄소 규범(Corporate carbon norm)이 형성되어 있다(Pinkse and Busch, 

2013). 그러나 이산화탄소 배출을 얼마나 감량해야 하는지 판단 기준이 모

호하고 기업마다 시장에서 처한 입장이 상이하다 보니 절대적 기준을 의

사 결정에 반영하고 실천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은 

기업의 환경 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 역할과 범위, 규범을 반영해 추

구하는 기업의 목적(Aim)과 기업 이미지(Image), 탄소 의존도(Carbon 

dependency)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Stakeholder influence)은 무엇인가를 우선적으로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Schotter and Goodsite, 2013). 이 네 가지 요소는 기후변화에 대한 기

업의 전략적 대응 방안을 설정하는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비르닉(Birnik, 2013)은 관리자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 전략을 

수립하는 기본 절차와 전략적 툴을 <그림 7-1>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그림 7-1>의 핵심은 4개의 구성 요소(Building block)를 고려해 기후변

화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기후변화가 기업 활동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할 수 있는 물리적 방안이 무엇인지 상

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헌, 사례, 특히 소비자 리포트 등을 검

토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경영 컨설팅 업체인 매킨지(McKinsey)나 

프린스턴 대학교에서는 국가별 이산화탄소 추가 감축이 얼마만큼 가능하

며 이로 인한 비용 절감이 어느 정도인지 데이터화한 수치를 제공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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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irnik(2013).

<그림 7-1> Framework for firm-level climate change strategy

다. 이러한 거시 환경적 분석의 결과는 기업뿐 아니라 기업 안팎의 모든 

이해 관계자들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현재 회사가 방출하고 있

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수치화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Greenhouse Gas 

Corporate Standard에 비추어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감축할 수 있는지 측

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The Greenhouse Gas Protocol, ISO 

14064, Climate Registry’s General Reporting Protocol 등이 이산화탄소 

감축 시 기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감

축된 이산화탄소의 양이 사회 전체와 기업의 생사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산화탄소 배출은 대부분 공급자 및 고

객 업체와 거래하는 가운데 발생한다. 이들과의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2000년 영국정부의 지원을 받아 출

범한 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 CDP)는 에이서, 

코카콜라, 델, 포드, 네슬레, 필립스, 존슨 앤 존슨 등 50여 개의 주요 업체

들이 공급자와의 거래 활동에서 탄소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었던 다양한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들 사례를 각 산업의 특성에 맡게 면밀히 

검토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영문 번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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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실무자들은 4개의 구성요소를 주축으로 더욱 현실적이며 실용 가

능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마련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의 활용, 전열 기구의 효율화, 에너지 공급 체계의 재설계, 하이브리드 차

량 도입 등 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에너지 신사용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방식을 도입하면??) 폐기물의 양을 근본적으로 감

소시키고 IT 기술을 활용해 물리적 이동을 최소화하는 등 전사적으로 탄

소 배출 감축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탄소상쇄권(Carbon 

offsets)에 투자하는 방안도 적극 추천되고 있다(박호정, 2015). 효과성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 상쇄권의 거래를 통해 배출된 이산화탄소

의 양만큼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하거나 환경 기금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

해진다. 이를 통해 마련된 금액은 대체에너지 투자나 나무 심기 등에 투자

되어 투자 회사가 배출한 일정 부분의 탄소를 상쇄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박호정, 2015). 기후 환경 변화에 관한 제도나 규정이 형성되는 데 직접적

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기후 전략을 수립해 경쟁 환경에 근본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GHG inventory 등과 같은 기본

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 이러한 제도 수립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환경보호에 앞장선 기업들에 상응하는 국제적 인증을 제공하거나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수정할 수(도??) 있다(박

호정, 2015).

많은 글로벌 기업은 신기후체제하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이 궁극적으로 

해당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을 가지

고 있다. 이들 기업은 탄소 배출의 감축, 환경 보고 기금 출연 등 각종 단

체와 정부 기관들로부터 엄격한 통제를 받으며 환경보호를 위한 엄격한 

규정도 준수하고 기존 전략까지 수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런 노력들이 과

연 기업 경쟁력 강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

영문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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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hakrabarty and Wang(2013).

<그림 7-2>Theoretical framework of MNE’s competitiveness

실이다(Schotter and Goodsite, 2013). 이에 관해서는 다양한 연구 모델과 

실증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틀은 <그

림 7-2>와 같다.

<그림 7-2>는 탄소가스 감축, 환경오염 방지 등과 같은 다국적 기업의 

노력이 해당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고 보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효과가 높다는 가설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가설은 다국적 

기업의 경쟁력(Competitiveness)을 판매 효율성(Sales effectiveness), 제품 

리더십(Product leadership), 그리고 자기자본 이익률(Return on equity) 세 

가지로 보았다. 판매 효율성은 고객 유치, 판매 프로그램 등 성공적인 마

케팅 활동의 결과를 뜻한다. 연구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들의 환경보호와 

탄소 배출 감량, 생산활동의 효율화를 통한 온실효과 경감 등 환경보호 노

력은 기업의 사회적 평판과 적법성 등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매출

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밝히고 있다. 판매 효율성은 기업이 직접적

으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가시적인 효과로 규정했다. 자발적 탄소 배출 

규제와 환경 친화적 기업 활동은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시장 시그널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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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 잠재 고객의 확보와 소비자들의 구매 활동을 크게 진작시킬 뿐 아니

라 차별화된 사회적 이미지의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

러한 긍정적인 효과는 세계를 무대로 기업 활동을 하는 다국적 기업들에 

더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은 제품 리더십 향상에도 선도적

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품 리더십은 기업 학습 이론 관

점에서 제시된 개념이다. 기업 학습 이론(Organizational learning theory)

이란 기업의 다양한 기능 부서가 축적하고 있는 지식 역량과 자원을 상호

공유하고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더욱더 효과적으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

하고 생산 프로세스의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는 이론이다(Cohen and 

Levinthal, 1990). 제품 리더십이란 기업의 내부 역량, 기술, 지식의 공유를 

통해 제품의 질, 이미지, 혁신 측면에서 다른 기업이 쉽게 모방하기 어려

운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는 것을??) 지칭한다. 환경 변화에 대응한다는 

것은 관련 기술과 생산 과정의 재배열 작업이 요구되며 각 기능별 부서의 

자원과 지식이 공유되지 않으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NGO, 정부 기관 등 

외부 단체와의 유기적 관계도 요구된다. 이 같은 다양한 기업 내외부 간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은 배가될 수 있으며 

이는 단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더 나은 제품의 질과 서비스

를 생산해내는 결과로 이어진다. 기후변화 대응은 이 같은 노력을 장기적

이고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과정임을 감안할 때 기업 학습에 따른 제

품 리더십 효과는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의 효과적 대응은 궁극적으로 투자자의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기업은 지속적인 투자 유입을 통해 성장하

지 않으면 안 된다. 투자자 역시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수익을 거두기를 

기대하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투자 대상 기업을 물색한다. 친환경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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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잘 대응하는 기업은 소요 비용 대비 높은 이익률을 달성하는 

이른바 비용 효율(Cost efficiency)이 높으며, 이는 투자자들의 자본 유입을 

유인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Roosevelt IV and Llewellyn, 2007). 물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을 개발·검증·활용하는 과정과 

오염 물질의 배출을 줄이는 새로운 설비의 도입이 요구된다. 이는 단기적

으로 해당 기업의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면 온실효과를 방지

하기 위한 탄소 제거 설비 등을 구비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 마련과 비용이 

소요되는 작업이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은 이러한 재무적 부담이 장기적

으로 기업의 생산 효율을 개선하고 이미지 개선을 통한 잠재 고객을 추가

로 확보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게 하며 에너지 비용을 절감시킨다

고 밝히고 있다(Roosevelt IV and Llewellyn, 2007; Flammer, 2013). 투자 대

비 비용 효율은 더 증가하는 것이다. 이는 투자 효율(Investment utility)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어 투자자들의 자본 참여를 가속화시키고, 이는 궁

극적으로 투자 수익률의 증가로 연결된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할 경우 앞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상상하

기 힘든 도전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이 사회적 기대에 순응하고 제도적 규정을 준수하는 데에만 그치고 

수익과 경쟁력으로 연계된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하지 못한다면 해

당 기업은 더욱 어려운 경영 환경에 직면할 것이다. 모든 기업에 일괄적으

로 적용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 전략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이 

처한 상황을 토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기본적 입장, 목적, 이해관계

자들의 입장 등 명확한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가능한 탄소 

배출량의 규모, 효율적 에너지의 사용 가능성, 제도 규정에 영향력 행사 

등 현실적인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 집단(IT 기업, 보험업체, 데이터 제공업체 등)의 도움을 활용하

제도 규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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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기후변화의 대응은 전반적으로 기업의 경

쟁력을 상승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직접적인 재무적 성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탄소 배

출 감소를 위한 설비 확충이나 기존 생산 프로세스의 개선은 추가 비용을 

유발해 재무적 부담이 가중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후변화

에 동참하는 기업의 노력이 판매 효율성과 제품 리더십에 기여하고 이것

이 매출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단기적인 재무적 부담은 상쇄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의 기후변화 대응이 소비자나 각종 단체에 긍정적인 이미

지 개선과 전사적 학습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5.�신기후체제에서의�산업별�대응�전략

새롭게 전개될 신기후체제 속에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해 글로

벌 기업들은 어떤 변화와 적응을 모색해야 할까? 포춘 500 기업의 하나인 

듀폰의 경우 기후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신사업 진출, 사업 포트폴리오 다

각화 등 끊임없는 변화를 거듭하며 200년 이상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이뤄

냈다. 듀폰의 산업 환경에 대한 민첩한 대응 전략은 기후변화 대응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이미 1938년부터 공해와 환경 방지 예방을 위한 프

로그램을 가동했고 1980년대에는 자체 개발 프레온이 오존층 파괴와 지

구온난화의 원인으로 확인되면서 생산을 전면 중단하고 대체품을 개발했

다. 한걸음 더 나가 오존층 파괴 물질의 생산을 규제하는 1987년 몬트리

올 의정서 체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경쟁 기업에 한 발 앞선 경쟁 

우위를 확보했다. 식품 생산업체인 유니레버와 네슬레 역시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현상이 제품 생산에 미칠 영향을 간파하고 공장 내 빗물 회

포춘이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Fortune 
global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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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시스템 등을 전 생산 라인으로 확대해 생산량은 증가시키고 물 소비량

은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은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준비를 하지 않고 뒤늦게 적응하

려 애쓰면 상당한 비용만 추가될 뿐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신기후체제

에서 각 산업별로 예상되는 산업 환경의 변화를 예상해보고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 전략 가운데 실행 가능한 전략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수

립할 것인지를 기술하려 한다.

2012년 영국의 트루코스트 사와 KPMG는 11개 산업(자동차, 항공, 음료, 

화학, 식료품, 금속, 해운, 석유&가스, 광업, 정보 통신 등)을 대상으로 기후변

화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 비용 증가량을 추산한 바 있다(KPMG, 2012a). 

대략 2002년 5660억 달러에서 2010년 8050억 달러로 약 50%가 증가했으

며 향후 14년마다 2배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기업으로서 커다

란 재무적 위험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식품 생산업, 전력 산업, 석유·가스 

산업 등은 환경 비용이 영업 이익을 대폭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환경 비용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것 같은 정보통신 산업도 영업 이익 대비 

25%를 환경 비용에 지불하고 있었다. 문제는 산업별 차이를 나타내고 있

는 환경 비용 부담이 향후 장부 외 비용(Off balance sheet cost)으로 인식되

는 환경 비용까지 지불할 경우 (환경 비용이??) 전 산업에 걸쳐 1달러 수

익의 41%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는 데 있다(KPMG, 2012b). 적절한 대비

책을 갖추지 못할 경우 수익성 악화로 사업을 접어야만 하는 기업이 속속 

등장할 것이다. 

환경 비용을 줄이면서 동시에 신기후체제에 적응하는 것이 기후변화 

대응 전략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주요 산업별로 현재 놓인 전략적 위치는 

어떠할까? 먼저 자동차 산업의 경우 지난 10년간 배출가스 저감 노력과 

지금은 환경 비용 
부담이 산업별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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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하이브리드차 상용화에 투자를 아끼지 않은 결과 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자동차 산업은??) 최근 도입되고 있는 각국 정부의 

엄격한 배기가스 규제 도입과 시행에도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는 편이어

서 신기후체제에서의 적응 역시 무난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기후변

화가 가져오는 도시 집중화, 교통 체증을 해결할 새로운 개념의 교통 인프

라, 친환경 도시 계획은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어 

대비가 요구된다(샐러스, 2016). 자동차가 소유가 아닌 이동 수단으로 개

념이 변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단지 환경오염을 경감하는 데 그치

지 않고 신개념의 자동차 개발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

다. 

석유·가스·화학 산업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성은 많이 

진보하고 개선되어 환경 비용 증가율을 낮추는 데는 진전을 보았으나 신

기후체제에 적응하는 데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이들 산업

은 기본적으로 온실가스 관련 규제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들 산업은 생

산·운영에서 에너지 의존도가 크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수요가 급증

할 경우 에너지 의존도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동남아시

아,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에너지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이 국

가들이??) 셰일가스 등 새로운 에너지자원 확보에 나설 경우 이들 기업의 

에너지 의존도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문제는 신기후체제에서 더욱 강화

될 에너지 사용의 규제나 세금이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이들 기업의 수익

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데 있다(김성우·오정열·김형찬, 2012; 

Lowitt, 2015). 탄소 배출량의 규제 강도에 만족할 만큼 탄소량을 감소하기

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5%를 차지하는 화학 

산업의 경우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규제 압력이 수익성에 큰 타격을 입

힐 것으로 우려된다(KPMG, 2012a). 따라서 신기후체제하에서 이들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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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생산 공정의 혁신, 원료의 다각화,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에 더욱 노력

을 기울여야 한다.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에너지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13억 인구의 에너지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신기술 개발과 수

익 창출의 기회가 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신기후체제에서 가장 우려되는 분야는 식품 생산업이다. 전 세계 온실

가스 배출의 약 30%가 이 산업군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축 사육

에 필요한 산림 개간, 농장 면적의 증가는 탄소 저장량을 축소시키며, 가

축의 장내 발효와 분뇨는 온실가스를 더욱 증가시킨다(KPMG, 2012a). 그

뿐 아니라 생산 활동에 필요한 물 자원, 가축 사육 및 사료 재배를 위한 필

요 자원의 규모도 방대하다. 국제식량기구는 인구 증가, 신흥국 중산층의 

확대에 따라 전 세계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물 자원을 40~100%가량 추가 

확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뿐 아니다. 폭염, 한파, 폭우 등의 이상 기

후 등에 매우 민감해 농산물의 생산량이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된다. 각국 정부의 온실가스 규제가 더욱 강화될 분야 역시 식품 생산업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유니레버나 네슬레 등 일부 글로벌 기업을 제

외한 대다수의 기업은 마땅한 대응 전략이 부재한 상황이다. 기후변화 예

측에 더 많이 투자하고 공급망 관련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더 큰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수송 산업의 경우 국가 간 물류 수송에 대한 개별 규제 도

입이 잠재적 비즈니스 위협으로 부각됨에 따라 정책 결정자들이 통일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업 간 긴밀한 협력과 영향력의 행사를 고려해

야 한다. 산업재, 소비재 산업의 경우 에너지 수급 불안정, 물 자원 부족, 

정부 규제 강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재활용, 원가 절감 등 생

산 공정의 지속적인 혁신이 요구되며 지속가능 경영이 다른 어떤 산업보

다 쟁점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능동적인 리더십으로 브랜드를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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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적으로 살펴본 핵심 산업의 경우 대다수의 기업은 이산화탄소 배

출량을 줄이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일정 수준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

나 신기후체제하에서 더욱 엄격히 적용될 각종 환경 규제에 기민하게 대

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는 아직 미진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면서 생산량을 늘리는 전략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

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글로벌 기업의 리더들은 이러한 난관을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고 단기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신기후체제하에서 글로벌 기업의 리더가 취해야 하는 능동적

인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 첫째, 해당 기업이 직면할 리스크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신기후체제에서 기업은 제도적 리스크, 시장 리스크, 기

업 이미지 훼손 같은 사회적 리스크에 직면할 개연성이 높아지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이수열·황호송, 2008; 김종대 외, 2015). 제도적 리스

크는 우선적으로 엄격한 탄소 배출 기준의 적용 및 배출권거래제도

(Emissions Trading System: ETS)의 활성화와 관련 있다. 그동안 미온적이

었던 미국뿐 아니라 중국 등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들이 잇달아 이산화

탄소 배출량 제한안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할당량을 부여한 뒤 초과분과 

부족분을 거래하게 하는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하기로 했고 2015년 파리

에서 열린 UN기후변화협약에서는 탄소에 가격을 부과하기까지 이르렀

다. 궁극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파는 행위가 활성화된다는 것

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업의 재량권이 더욱 커진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재

량권을 기민하게 활용하지 못한다면 온실 감축과 배출권 구매 중 무엇이 

효율적인지 최선의 선택을 놓칠 우려가 커진다. 

시장 리스크는 기술혁신에 기인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기후변화로 인

해 각 산업마다 에너지 효율, 신에너지 개발 등 환경 친화적인 기술 개발

더 효율적인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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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혁신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자연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기술은 도태되

고 소비자들에게도 외면받을 것이다. 도요타는 적자까지 감수하며 선도

적으로 친환경 하이브리드 기술을 개발했고 2013년 마침내 프리우스를 

시장에 선보였다. 이를 계기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에서 압도적 1위를 

달성했고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반면 이 같은 트렌드

를 읽지 못한 미국의 GM은 대형차와 SUV만 고집하다가 소비자의 외면을 

받고 있다. 기업의 이미지 훼손이 가져오는 사회적 리스크 역시 과거에 비

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소비재 산업 기업들은 환경오염에 대해 매우 민감

한 소비자들의 반응을 항상 예의 주시해야 한다. 투자자들 역시 기후변화

에 대한 기업의 대응과 성과를 투자의 주요 지표로 간주하고 있어 자칫 부

적절하고 미숙한 환경 대응은 여론에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것은 물론 재

무 성과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기후체제하에서 모든 기업은 제

도·시장·사회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적 리스크 강도가 더 커지고 심해진다

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예상되는 리스크가 명확해지면 이를 대비할 경우 

어떠한 이득으로 돌아올지를 파악하고 이를 전사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성공적인 리스크 대비는 예방과 비용 절감의 차원을 넘어 혁신이나 구조

조정의 기회로도 작용한다. (또한??) 해당 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

고 우호적인 이미지와 평판 등 비재무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핵심적인 역

할을 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이점이 있으므로 (리스크 대비가??) 전사적으

로 공유될 때 비로소 리스크를 상쇄시킬 기후변화 대응 전략의 범위와 수

준을 폭넓게 논의할 수 있다.

둘째,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리스크를 줄여나가기 위한 대응 전략의 범

위와 수준을 수립해야 한다(Schwartz, 2007). 이 부분의 핵심은 신기후체

제와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가 어떤 부분(예를 들면, 제도적·시장적 또는 

사회적 규범)에서 발생할지 예상 항목을 파악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전



참고문헌에 
2003은 

없습니다. 연도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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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적 행동을 취하는 데 있다. 즉, 예상되는 리스크를 대상화해 이를 사전

에 최소화하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 기후변화 대응 전략인 셈이다. 기후변

화 리스크를 전략적으로 최소화하는 행동 방안은 산업별로 다양하게 논

의될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짚어볼 방안으로 사업 관리 개선, 기업 가치사

슬 활동 재구성, 비상 시 의사 결정 체계 수립, 기술 개발 등에 주목해볼 

만하다. 

사업 관리 개선 방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계획을 뜻한다(Hoffmann and Woody, 2008). 신기후체제하에 탄소 배출 

규정과 제도가 더 엄격히 시행된다 하더라도 그동안 축적되어온 지구온

난화 현상은 관성적으로 한동안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홍수, 가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 설비의 피해에 대비하는 전략을 기본적으로 마련

해야 하며, 부지 이동과 기상 이변에 대비한 금융 보장 범위의 확대 등도 

모색해야 한다. 기후변화로 야기된 세계 모든 지역의 요소 자원, 상품 수

요의 변화, 개도국의 노동 생산성과 생산 과정에 차질로 인해 기업의 가치

사슬 활동도 반드시 재구성해야 한다(Kolk and Pinske, 2003; Porter and 

Reinhardt, 2007). 이들의 안전과 위생 보장에 필요한 비용도 증가한다. 기

상 이변은 소비자의 계절별 수요 패턴에도 변화를 일으킨다. 이를 감안할 

때 변화된 소비자 시장과 요소 자원 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글로벌 

가치사슬 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신기후체제하에서 교통, 

에너지 공급 등 기업 활동에 관계된 대규모 인프라 공공 사업이 진행될 것

을 감안할 때 새로 구성될 환경에 적합한 가치사슬을 재설계하는 일은 필

수적이다. 비상사태에 대비한 의사 결정 체계란 기후, 질병, 수송 등 기본

적으로 경영 활동에 연관된 비상사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체

계를 뜻한다(Schwartz, 2007). 대응이 미흡할 경우 직원들의 업무 의욕 상

실, 사기 저하, 근무 기피 등이 기업 전반의 생산성 저하로 나타날 수 있

기후변화로 … 
차질이 생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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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지막으로 신기후체제와 기후변화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지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기

술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식량 자원, 수자원 등을 앞선 기술력으로 개발

해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취약 지역에 공급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복원력을 높일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으로의 진출은 기업의 새로운 

먹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것 역시 해당 기업과 제공 기업 모두

에 이익이 되는 기술혁신이며 신시장 창출이다. (지금은??) IT, 금융 보험, 

기상 정보 회사 등이 리스크 관리 회사로서 다양한 기업의 기후변화 리스

크 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시스코 시스템은 이해관계자 간의 네트워크나 

플랫폼 구성을 통해 기후변화에 집단적으로 대응해 자원 보존, 물 부족, 

자원 개발 및 보존을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

다. 이들의 기술과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 전략

이 될 수 있다. 

6.�결론

이 글은 신기후체제하 글로벌 기업에 기후변화의 의미와 이에 대한 대

응 방안 및 전략적 대안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글로벌 기업의 관점에서 기후변화와 신기후체제의 의미를 살펴보고 

(신기후체제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산업구조 변

화와 대응 방안을 기존 연구와 사례를 통해 기술했다. 구체적으로 광범위

한 산업 전반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하고 선제적인 기

업 수준의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활용할지, 또한 이를 통해 기대할 수 

문장이 
모호합니다.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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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효과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신기후체제하에서 기업의 대응은 

단지 온실가스 배출 감소, 에너지 효율 제고 등 온난화 현상 완화에 동참

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 오히려 신기후체제를 기존 산업 패러다임

의 전환점으로 인식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차별화를 꾀하는 기

회로 삼아 적극적으로 전략적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지속가능 경

영의 핵심이 될 것이다. 아쉽게도 학문적인 연구는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머물러 있을 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략과 이를 기업 가치 제고

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커다란 진전이 없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우

선적으로 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와 기후변화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수립 및 실행에 대한 기본적인 고려 

사항을 언급했다. 이 글이 글로벌 기업들이 향후 기후변화의 위험을 효과

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하는 데 지침이 되기를 기대한다. 



제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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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신기후체제하 미국의 기후-에너지
안보에 대한 정책 분석 및 전망

김효선

1.�서론:�유가�급락과�신기후체제�도래�이후�신글로벌�에너

지�다이내믹스

국제 원유 시장은 실물 경제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금융시장의 불확실

성을 흡수하는 데에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유가의 변동성

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대변하는 프록시(PROXY)로 활용된다. 이러한 차원

에서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는 주요 에너지 상품 가격과 기후 정책과 관련

한 주요 경제 지표를 비교하면, <표 8-1>과 같이 2014년과 2016년이 극명

한 대조를 보인다. 2014년 11월은 2015년 경제 전망을 위해 유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시기인 데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할 것인지 아닌

지에 관심이 집중되었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2016년 2월 현재 유가는 

2014년 11월의 1/3 수준인 배럴당 30달러를 기준으로 하락할 것인지 아

니면 반등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렇게 유가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은 

2014년 11월 대비 크게 하락했지만, 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시장 메커니즘 

신기후체제 이후 도래한 
새로운 글로벌 에너지 

다이내믹스?



210 제3부 신기후체제와 강대국의 에너지 안보

주요 거래 상품 Nov. 2014 Feb. 2016

브렌트유 91.75달러/bbl 33.56달러/bbl

미국 서부텍사스 중질유(WTI) 88.58달러/bbl 30.94달러/bbl

미국 헨리허브 가스 3.93달러/MMBTU 1.93달러/MMBTU

중국 석탄 65.95달러/톤 42.55달러/톤

ICE 유럽 탄소 배출권(EUA) 5.74유로/tCO2 5.81유로/tCO2(8.67유로/tCO2)

ICE 청정개발체제 크레디트(CER) 0.11유로/tCO2 0.63유로/tCO2(8.67유로/tCO2)

주: 괄호 안은 2015년 11월 거래가격임.

자료: 블룸버그 ICE 거래가격(2016. 2. 3). 

<표 8-1> 에너지 인덱스 비교: 2014 vs. 2016

중 하나인 배출권 가격은 EU-ETS 배출권(EU Allowance: EUA)은 물론 청

정개발체제 감축 크레디트(Certified Emissions Reductions: CER)1 또한 상

승세에 있다. 물론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앞둔 11월보다 하락한 가

격이지만 2014년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CER은 2014년보

다 6배 가까이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배출권 시장의 연속성에 대한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

2016년 2월 현재, 유가는 WTI 기준 배럴당 33.56달러로, 가장 최근에

는 1999년에 가장 근접한 가격대를 보였다. 즉, 현가로 계산하면 사상 유

래 이러한 저유가 시대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미국이 유

가를 중심으로 에너지 안보를 가장 중요한 정책 쟁점 중 하나로 다루는 이

유는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자국 내 경제는 물론 군사, 외교, 정치, 사회

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신기후변화체제는 교토체제와 달리 선진국 중심의 배출권 

거래가 아닌 글로벌 탄소 시장이 탄생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미국도 여기

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물론 신기후변화체제에 대한 합의문 자체가 법

1 유럽배출권 가격과 청정개발체제 크레디트 가격은 영국 상품거래소 ICE의 2016년 3월 만

기 물량에 대한 선물 가격이다.

배출권 가격을 
보면?

역사상?
사상 유래가 

무슨 
의미인가요?

이러한 저유가 
시대는 

유례없었다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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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형태가 불분명한 상황이라 법적 구속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2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가 될지라도 당사국총회의 결정은 국가

들의 행위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등 연성법(soft law)3 성격을 지닐 것으로 

국제법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 특히 신기후변화체제에 대해 미국은 

과거 교토의정서에 대한 태도와 달리 중국과 기후변화에 관한 공동 대응

하기로 전격 합의하는 등 2025년까지 2005년 배출량 대비 26~28%를 감

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01년 부시 정부가 미국의 사회

적 비용 부담, 개도국 감축 의무 배제, 의미 있는 감축 목표 수립의 실패 

등을 이유로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한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이렇게 미국정부가 기후체제에 대해 선회한 배경에는 정하윤·이재승

(2012)이 지적한 바와 같이 미 행정부의 기후 정책과 에너지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큰 틀의 변화를 들 수 있다(<그림 8-1> 참조). 오바마 정부는 과

거 클린턴 정부와 같은 민주당 정권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더욱 시장 중심

적인 정책 기능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동시에 석

탄 사용을 규제하는 강제적 에너지원의 다변화를 꾀하면서 에너지 가격

의 안정성보다는 공급 안정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 이유는 에너지 가

격의 변동성 또한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그 리스크를 시장에서 

흡수할 수밖에 없고 셰일가스 영향으로 석유를 대체하는 효과가 과거 대

2 신기후변화체제에 대한 합의문의 법적 형태는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와의 관계 설정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의정서 또는 법적 문서로 채택될 경우 법적 구속력이 발

휘될 수 있다. 그러나 신기후변화체제는 UN기후변화협약를 대체할 가능성은 낮으며 대신 

교토의정서와 병렬적 형태를 취하거나 또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수 있다. 가장 유력한 것

은 마라케시 합의문(2001년 제7차 당사국총회 합의문)과 같이 총회 결정으로 법적 구속력

을 발휘하는 것이다. 

3 준법률문서(quasi-legal instrument)를 지칭한다. 연성법이라고 해서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며, 국제 입법 과정의 산물은 아니지만 준입법 과정(quasi-legislation 

process)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인식이다.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경우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라는 
리스크 또한 시장에서 
흡수할 수밖에 없으며?

문맥이 모호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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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정부

∙ 국제 규범과 조화

∙ 신축성, 효율성 중시

기후

정책

∙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의 공조 체제

에너지

정책

부시 정부

∙ 국제 규범 거부

∙ 탄소집약도를 

강조하는 협상 논리

∙ 에너지 안보 중시

∙ 경제 성장에 역점

오바마 정부

∙ 시장 기반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역점

∙ 에너지원 다변화를 

통한 에너지 안보 

강조

자료: 정하윤·이재승(2012).

<그림 8-1> 미 행정부의 기후 정책과 에너지 정책의 변화

비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즉, 에너지원 간의 상대 가격을 고려할 때 셰일

가스의 등장이 연료대체를 용이하게 해줌으로써 전반적으로 감축 비용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미국과 EU의 위상이 과거 대비 감소하고 

있는 것도 미국이 지난 정부 대비 기후 정책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배경으로 작용한다. <그림 8-2>는 바로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는 단면으

로, 미국과 중국의 배출 추이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즉, 셰일가스 

수혜를 누린 미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하는 중국과 신기후변화체제

에 공동 대응키로 한 것은 단지 정치적인 합의만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얘

기다. 중국은 셰일가스 매장량이 미국 다음으로 많다. 결국 미국은 중국

으로 셰일가스 관련 기술을 이전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고, 중국은 온실가

스 감축을 셰일가스로 실현한다는 수혜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미국의 에너지 정책과 기후 정책은 에너지원의 다변화와 공

급원의 다변화를 통한 에너지 안보에 근간을 두고 있다. 단지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석유 위기를 경험할 때의 에너지 안보와 다른 점은 글로벌 경

기 침체로 인해 달러 강세가 더욱 심화되었다는 점이다. 즉, 유가가 미시

적 차원의 에너지 비용 상승 또는 감소를 뛰어넘어 주요 거시 경제 지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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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EA(2015).

<그림 8-2> 미국과 중국의 에너지 기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단위: 백만 톤)

자리매김함에 따라 달러화 대비 신흥국들의 환율 변동성이 글로벌 경제

의 기초 체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

바마 행정부는 2011년 12월 국무부 내에 에너지자원국(Bureau of Energy 

Resource)을 신설하는 등 에너지 협력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기후 정책과 에너지 정책 동향을 통해 근간이 되는 

에너지 안보 전략을 분석하고 국내 에너지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필요

한 외교적 차원에서 시사점을 도출해보려 한다.

2.�에너지�안보의�경제사회적�의미

1)�정치·경제적 의미의 에너지 안보

에너지 안보의 정치·경제적 의미는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으로 나



참고문헌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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뉜다. 보링거와 보톨라메디(Bohringer and Bortolamedi, 2015)가 제시한 에

너지 안보 지표에는 1차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 1차 에너지 수입 의존도, 

에너지 수송 방식에 대한 의존도 등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지표는 

미시적 접근에서 에너지 안보를 1차 에너지 수입 비용과 수송에 따른 리

스크로 정량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반면 공급과 관련한 에너지 안보는 

매장량 자체의 증감과 추가 공급이 탄력적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러한 미시적인 접근 방식은 에너지 안보 위협 요인으로 인해 에너지 비용

이 상승하고 궁극적으로는 생산 비용이 증가함에 따른 자국의 경쟁력 저

하에서 그 효과를 제한하게 된다. 그러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재해석은 달

러 약세 또는 달러 강세로 이어지는 파급 효과, 즉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더 큰 비중을 둔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

근 방식을 통해 미국의 에너지 안보 위협 요인과 파급 효과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려 한다. 

미시적 접근 차원에서의 미국의 에너지 안보는 공급 안정성과 가격 안

정성에 주안점을 둔다. 미국은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구조를 가진 세계적

인 에너지 다소비 국가로서,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으며, 대부분의 화석연

료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비용이 에너지 수입원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구조를 안고 있다. 이는 에너지 안보가 자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임을 의미한다.

미국의 공급 안정성 차원의 에너지 안보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매장

량 추이에 자국 내 유가스전의 매장량에 따라 변화한다. BP가 에너지 전

망 2030 보고서(Energy Outlook 2035)(2015)에서 제시한 석유 매장량 추

이에 따르면, <그림 8-3>과 같이 198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유전 개발은 투

자 급증을 보이다가 이후 완만한 증가세에 있다. 특히 북미 지역의 (유

전??) 증가세는 2000년을 기점으로 크게 두드러진다. BP(2015)에 따르면, 

증가하므로 … 
효과가 제한된다?

매장량 추이와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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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석유 매장량 추이(단위: 십억 배럴) 세계 가스 매장량 추이(단위: TCM)

자료: BP(2015).

<그림 8-3> 세계 석유 매장량 및 가스 매장량 추이

2035년에는 세계 원유 시장의 1/3을 미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가 공

급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미국은 2021년에 에너

지 자급자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OPEC이 원유 시장에서 차

지하는 시장 점유율은 2013년과 비슷한 수준인 40%를 2035년까지 유지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천연가스 매장량은 북미에서 셰일가스 붐이 일었음에도 러

시아와 중동의 매장량이 73.8%(2014년 기준)에 달한다. 특히 천연가스는 

석유와 달리 배관망 및 저장 설비 등 역내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공

급 안정성이 보장된다. 북미 지역은 파이프라인 설치에 따른 정치적 리스

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따라서 북미 지역의 천연가스 공급 안정성

은 다른 지역에 비해 양호한 편이다.

이를 <그림 8-4>의 석유와 천연가스의 세계 교역량을 통해 미국의 공급 

안정성을 비교하면, 천연가스 공급 안정성이 석유의 공급 안정성 대비 우

수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석유 교역량을 보면 미국은 아직 중동과 북아프

리카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절대적인 물량 공급은 물론, 추

가적인 공급 여력도 천연가스에 비해 떨어짐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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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석유 교역량 세계 가스 교역량

자료: BP(2015).

<그림 8-4> 2014년 세계 석유와 천연가스 교역량 비교

의 에너지 안보는 석유 공급원의 다변화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유

추할 수 있다.

<그림 8-4>가 시사하는 바는 에너지 패권이 아직도 러시아와 중동에 집

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정부가 단지 자국의 에너지 자립도에만 

에너지 안보의 초점을 맞출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실 최근에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태만 하더라도 러시아에 천연가스 매장량이 없었다면 일어

나지 않았을 정치 상황이다.

물리적인 매장량과 달리 가격 변동성은 또 다른 에너지 안보의 척도다. 

유가의 변동성은 다양한 원인과 경로를 통해 세계경제로 파급된다. 과거 

1980년대와 1990년대 발생한 석유 파동은 중동 지역의 정치 리스크가 주

도했다면 2000년대 후반 급격한 유가 상승은 미국 발 금융위기가 원인이

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최근의 저유가 현상은 유럽의 재정 위기 이후 지속

되고 있는 저성장 기조가 OPEC 산유국 간의 갈등과 서방의 러시아 제재 

등 국가 또는 지역 간 역학관계가 맞물려 발현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매우 복합적인 특징을 띠고 있다. 게다가 최근 저유가는 달러 강세가 

주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9년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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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J. P. Morgan(2015).

<그림 8-5> 글로벌 제조업 경기의 PMI 동향 

가격 안정성 차원의 에너지 안보는 유가가 대부분 에너지 계약의 가격 

공식에 포함되고 결제 시스템이 달러화로 된다는 태생적 문제에서 출발

한다. 특히 에너지원 중 가격 변동성이 가장 큰 천연가스의 경우 장기 계

약을 체결할 때 가격 공식이 원유와 이자율에 연동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

어 거시적인 분석이 수반되어야 한다. 즉, 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국

가는 물론 수출국 또한 유가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물론 천연가스 

수출국 입장에서도 유가와 환율이 가장 큰 시장 리스크로 작용한다.

여기에 IEA(2015) 등에서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최대 원유 

생산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하면서 에너지 정세에 미치는 미국의 

영향력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게다가 미국의 경우는 11월 기준으로 제

조업 경기 PMI가 48.6으로 2009년 6월 이후 약 6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

록하면서 글로벌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그림 8-5> 참

조). 그럼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이 기정 사실화됨에 따라 금

값 등 원자재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경기가 불안한데도 금리 인상을 확정한 이유는 유럽이 추가 양

달러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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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미 국방부(2015).

<그림 8-6> 2015년 미국의 공공 부문 재정 구성

적 완화를 발표함에 따라 세계 금융 시장이 통화 정책 면에서 비정상적으

로 성장할 가능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즉, EU와 대조적인 정책을 시도

해서라도 세계경제를 정상화하는 데서 미국의 리더십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는 것이다. 이는 에너지 안보 면에서 볼 때 미국이 달러를 

무기로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는 신흥국들을 제어할 폭이 확대됨을 의미

한다. 

2)�군사·외교적 의미의 에너지 안보

미국의 에너지 안보는 자국 산업의 경쟁력은 물론 군사력에도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단면을 보여주는 통계가 바로 미국 국방부의 예산 규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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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미 국방부(2015).

<그림 8-7> 전 세계 국방비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 변화 

구성이다. <그림 8-6>은 2015년 미국정부의 예산 구성을 보여준다. 즉, 

연방정부 차원에서 사용하는 예산 중 54%는 군사가 차지하며 그 규모가 

6,000억 달러에 이른다. 이와 같이 에너지 안보는 미국의 정치경제적 쟁

점과 군사 안보적 쟁점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국정 우선 과제라 할 수 있

다.

오바마 정부의 에너지 관련 외교 정책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OPEC 

중심이었던 국제 원유 시장에서 미국을 비롯한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중동과 관련한 지정학적인 쟁점의 비중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는 오바마 정부가 시장 중심적인 정책을 에너지 정책

이나 기후 정책에 적용한 결과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군사 외교 차원에

서의 미국의 지배력을 포기했다는 것은 아니다. 즉, 대외 환경에 덜 의존

적인 에너지 안보 정책을 강조함으로써 외교적인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부시 정부가 선제공격론의 이데올로기적 토대를 마련했다면 오바

마 정부의 외교 정책은 “우리가 제일 좋은 망치를 갖고 있다고 세계의 모

든 문제를 못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으로 함축된다. 그럼에도 현

재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처한 상황은 IS 테러 등 중동 지역의 정세와 

분리될 수 없는 정치 외교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를 반증하는 것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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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미국 국방부(2015).

<그림 8-8> 미국과 러시아·중국이 군사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 추이(1995~2015년)

바마 정부에 와서도 미국이 전 세계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한다는 사실이다(<그림 8-7> 참조).

그러나 <그림 8-8>에서 보는 것과 같이 러시아와 중국의 (국방비??) 비

중이 최근 5년 사이 급격히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미국의 국방비는 

감소 추세에 있다. 

3.�미국의�지역별�기후 -에너지�안보�차원의�외교�정책�변화�

및�특징

1)�미국의 에너지 안보 리스크 지수 및 에너지 안보 차원의 전략적 포

지션

미국의 에너지 외교 정책을 살펴보기 전에 미국의 에너지 안보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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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리스크 지수 순위 국가 리스크 지수 순위

노르웨이 774 1 이탈리아 1,043 13

멕시코 802 2 터키 1,087 14

덴마크 819 3 일본 1,088 15

뉴질랜드 855 4 네덜란드 1,106 16

영국 866 5 러시아 1,115 17

미국 885 6 인도 1,164 18

캐나다 893 7 인도네시아 1,164 18

OECD 평균 912 중국 1,172 20

프랑스 942 8 남아프리카공화국 1,175 21

독일 944 9 한국 1,306 22

호주 962 10 브라질 1,307 23

폴란드 987 11 태국 1,616 24

스페인 1,037 12 우크라이나 2,009 25

주: 본 자료가 제시하는 리스크 지수는 수치가 높을수록 에너지 안보에 대한 리스크에 취약하고, 리스크 

지수가 낮을수록 에너지 안보 리스크가 적음을 의미함.

자료: 미국 상공회의소(2015).

<표 8-2> 에너지다소비국가 대상 에너지 안보 리스크 지수 순위 

수준을 알아보려 한다. <표 8-2>는 미국 상공회의소가 에너지다소비국가 

25개국을 대상으로 2015년에 작성한 국제 에너지 안보 리스크 지수

(International Index of Energy Security Risk)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미

국은 OECD 평균보다 에너지 안보에 대한 리스크가 국가 중 6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2위로, 에너지 안보에 대한 리스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목할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OECD 국가 평균보다 

에너지 안보 리스크가 높다는 점이다. 이렇게 미국이 에너지 안보 성적이 

양호하게 된 것은 자국 내 석유 수출이 북미시장을 대다수 점유하게 됨으

로써 자국 내 공급여력은 물론 역내 수급균형을 위해 기여한 바가 크기 때

문이다. 

그러나, <표 8-2>는 2010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자국 내 비전통에너

지 생산에 힘입어 리스크가 감소한 상황, 즉 2013년 데이터에 의거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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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orld Bank(2015).

<그림 8-9> 전체 수입 품목 중 에너지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단위: %)

된 것이다. 미국이 그동안 에너지 안보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은 

<그림 8-9>, <그림 8-10>과 같이 경제성장에서의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

담이 유로존보다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이다.

<그림 8-9>를 보면, 미국의 경우 2010년 이후 전체 수입 품목 중 에너지 

수입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유로존보다 낮은 비중

을 기록한다. 즉, 에너지 안보 리스크가 확연하게 감소한 것은 <그림 

8-10>에서와 같이 최근이며, 200년에는 10위 밖으로 밀려났다. 반면 러시

아는 20위권에서 2005년 이후 10위권대에 진입했다. 

2)�신기후체제 공조를 겨냥한 미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

대외적으로 미국정부는 2009년 코펜하겐 기후회의에서 2020년까지 온

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17% 낮은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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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orld Bank(2015).

<그림 8-10> 주요 에너지 다소비 국가의 에너지 안보 리스크 순위 

(2015년 열린??)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실질적인 감축에서 개도국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한 바와 같이 미국

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에너지 기후 외교 차원에서 리더십을 놓지 않

겠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했다고 평가된다.

2008~2012년 동안 미국은 오바마 정부의 발전 부문에 대한 강력한 청

정 연료 사용 정책으로 발전 부문의 석탄 사용 비중이 49%에서 37%로 감

소했다. 반면 천연가스는 21%에서 30%로 증가했다. 여기에는 석탄 가격

과 가스 가격 간의 상대 가격 변화가 동인으로 작용했는데, <그림 8-9>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석탄의 상대 가격은 2009년 이후 급격히 상승했다. 

즉, <그림 8-10>의 기존 에너지 정책(AEO로 표기) 대비 석탄 발전을 과

감히 줄이기로 한 청정 발전 계획(Clean Power Policy: CPP)은 실질적인 정

책 효과를 발휘했다고 평가된다(NERA Economic Consulting, 2014).즉, 이

런 정책 변화로 인해 CO2 배출이 2005년 대비 11.7% 감소했다. 

강조한 데서 알 수 
있듯?

<그림 8-12>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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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미국 EIA(2015).

<그림 8-11> 미국의 셰일가스 등장에 따른 발전 부문 CO2 배출량 추이 

이로 인해 <그림 8-11>과 같이 미국의 자국 내 석탄 생산은 감소하는 

대신 2040년 가스 생산은 4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14년 11

월 APEC 회의 중 미국과 중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공조하기로 합의한 이

후 기후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향후 3년 내 신규 전력 생산의 1/3을 신재

생에너지로 감당할 계획이다.

3)�미국의 에너지 안보 차원의 지역별 에너지 외교 전략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국가이자 인구가 세 번째로 

많고, 에너지 소비가 두 번째로 많은 국가다. 2013년 기준 미국은 러시아

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원유 생산국이다. 게다

가 천연가스 생산이 가장 많은 국가이면서 석탄 생산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8-12> 
아닌가요?

미국의 에너지 안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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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미국 EIA(2015).

<그림 8-12> 미국의 석탄발전과 가스발전의 전력 생산 변화 전망 

미국의 에너지 외교 정책은 이처럼 자국이 에너지 수출국으로 돌아선 

것과 최근 정세를 반영하듯, 복잡한 지정학적 쟁점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에너지 소비국으로서 가장 큰 중국에 대해 셰일가스의 

기술 이전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챙기고 싶어 한다. 또한 가스를 무기로 

유럽은 물론 우크라이나 등 주변국을 압박하는 러시아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중국 러시아 공조를 공고히 하는 역효

과를 발휘할까 우려하기 때문이다. 즉, 미국의 에너지 외교 전략은 석유와 

가스가 상이할 수밖에 없다. 즉, 석유 시장에서 미국의 목표는 OPEC의 힘

을 분산시키는 데 있는 반면, 가스시장에서는 러시아의 힘이 극동아시아

까지 발휘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이런 연유로 인해 미국은 아시아로 

향하는 LNG 터미널 건설에 대한 승인을 서두르고 있다.

이러한 국제 에너지 시장 내에서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 미국의 에너지 

외교 전략을 지역별로 나눌 수 있는데, 크게 미국과 중국의 기후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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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미국 EIA(2015).

<그림 8-13> 미국의 청정발전계획(CPP)에 따른 자국 내 석탄과 가스 생산 변화 예측치 

공조, 러시아 이란 터키 삼각구도 내 미국의 영향력 변화, 사우디아라

비아 미국 등 중동 내 미국의 외교 전략 변화, 아태 지역 내 에너지 시장 

주도권 변화, 북극이사회 내 의장국으로서의 미국의 리더십 발휘 등으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지역별로 지역 구도 내에서 미국이 처한 입장이 

다르듯이 각각의 외교 정책도 상이한 것은 사실이나, 전반적으로 미국은 

군사력이나 정치력을 행사하기보다는 경제적 제재와 시장 지배력 강화 

등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는 브루킹스 연구

소(Brooking Insititute, 2015)가 지적한 바와 같이, 2014년 IS 사태가 증폭

했는데도 원유 가격이 하락하는 것만 보더라도 에너지 안보의 이슈 메이

커가 중동 중심에서 중국, 러시아, 아태 지역으로 분산되었음을 알 수 있

다.

특히 12월 초 열리는 OPEC 회의에서도 대부분의 회원국이 전반적인 

생산 감축을 원하는 반면 이란의 생산 개시가 가져오는 수급 변화는 가격 

하락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OPEC 회원국의 원유 생산이 

열릴 예정인?

원하지만 이란이 
원유 생산을 

개시함에 따라 수급 
변화가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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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원유 생산의 40%에 머물고 있다는 점도 미국을 위협하는 에너지 안

보 위협 요인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미국의 에너지 외교 정책

이 변화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1)�미국과 중국의 기후 -에너지 공조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국가 중 하나

는 미국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이다. 2013년 기준으로 이 두 국가의 배출

량을 합하면 1만 4096MtCO2로, 전 세계 44%에 해당하며, 이는 OECD 국

가 총 배출량(1만 2038MtCO2)보다 17% 많다. 이는 배출권 거래라는 시장 

면에서 볼 때 시장 지배력을 이 두 국가가 행사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미국과 중국이 온실가스 정책에서 대립각을 세워온 이유는 

바로 슈이와 해리스(Shui and Harris, 2006)가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과 중

국 간 교역 관계에서 미국 내 소비를 위해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할수록 중국의 공장이 

늘어나는 효과를 지적한 것이다. 이는 규제가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공

장이 이전하는 현상, 즉, 배출 누수를 의미한다. 

그러나 구매력평가(Purchasing Power Parity: PPP) 기준 중국의 국내 총 

생산이 2010년에 이미 미국을 추월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처럼, 중국

은 이미 경제 규모 면에서 미국과 대등한 교역 파트너가 되었다. 게다가 

중국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과 외국인직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를 통해 동남아 국가에 빠르게 침투해 아

세안과의 교역을 증진시키고 있다.4 

4 김종길(2015)의 연구에 따르면, 2007~2008년 이후 동남아와 중국 간의 교역 규모는 미국보

다 크다.

머물고 있어 …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수정한 문장이 
맞는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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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을 의식해 미국은 위안화 절상 및 러시아 

경제 제재와 관련해 중국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그러나 2014년 7월 제6차 

중·미 전략 경제 대화(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에서 양국은 여러 

쟁점 가운데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하자는 데 합의를 도출했다. 

이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2014년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및 청정에너지 협력에 관한 미·중 공동선언

(Joint Announcement on Climate Change and Clean Energy Cooperation)｣
을 발표했다. 공동선언의 내용을 보면, 미국은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6~28% 감축하고, 에너지 효율 대폭 향상 및 신재생

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2005~2020년 연평균 탄소 배출량을 1.2% 저감하

고 2020~2025년 기간 중에는 2.3~2.8%로 저감키로 약속했다. 중국은 

2030년 이전에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찍고 2030년까지 비화석연료 비중

을 20%까지 확대키로 약속했다.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2015년 파리 기후

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기후변화 협상에 대한 양국의 공동 대응을 다

시 상기시키면서 당사국들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렇게 양국이 전향적인 합의를 도출한 배경은 양국 정상이 2013년에 

각각 ‘기후행동계획’과 ‘국가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발표한 데 있다. 이처

럼 양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 그 일환으로 내세운 정책이 중국의 배출권거래제 도입과 미국의 발전

용 연료 규제다. 현재 미국은 캘리포니아 및 동부 9개 주에서 배출권 거래

를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2016년부터 전국 단위의 배출권 거래가 

시행될 예정이다.

중국은 현재 발전용 연료의 80%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으며 15%는 수

력을 사용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에너지원을 다양

하게 확대할 계획이며 원자력발전을 현재 15GW5에서 2020년까지 58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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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로 확대할 전망이다. 즉, 앞으로 원자력발전이 15개 더 증설되어야 

한다. 이는 미국의 기술 이전이 예상되는 분야다. 즉, 미국과 중국의 신기

후체제에 대한 공조는 양국 간 기술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복선이 깔려 있

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이 2013년 가스프롬과 CNPC(China’s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가 천연가스를 둘러싸고 맺은 장기 계약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로써 러시아는 중국에 연간 38bcm을 공급하게 

되어 중국은 현재 일본과 스페인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가스 수입국에서 

2020년에는 가장 큰 수입국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중국의 리스크가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

다. 따라서 중국은 자국 내 셰일오일과 가스 개발에 역점을 둘 것으로 추

정된다. 현재 중국은 기술적으로 채굴 가능한 셰일오일과 가스 매장량이 

각각 320억 배럴과 1100Tcf에 이른다. 즉, 미국의 셰일가스 기술 도입이 

중국으로서는 간절할 수 있다. 이 같은 중국과 미국의 기후 공조에는 온실

가스 감축이라는 대의명분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향상시키고 기술 이전

을 통해 양국의 경제적 편익을 제고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평가

된다.

(2)�러시아 - 이란 - 터키 에너지 트라이앵글과의 관계

최근 터키의 러시아 전투기 격추로 불거진 러시아 이란 터키 트라

이앵글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내년에 풀리는 것과 맞물려 에너지와 

관련된 지정학적 쟁점 중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지역이다. 

터키는 이란과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는 80%를, 원유는 70% 정도를 

각각 수입하고 있어 에너지 안보 면에서 양국에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지

5 원자력은 총 발전량 중 2%에 지나지 않는다.



프로젝트 명을 
한글과 

병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터키가 유럽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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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명 상태 목적
길이

(마일)

최대 수송 

용량(Bcf/y)

Blue Stream 운영 중 러시아 가스 수입 750 565

Iran-Turkey pipeline 운영 중 이란 가스 수입 750 495

South Caucasus 건설 중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의 가스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를 연결
430 700

Turkey-Greece 

Inter-connector
건설 중 터키와 EU의 에너지 네트워크 연결 186 407

Nabucco 계획 중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를 통해 터키 

가스를 오스트리아로 운송
2,050 460-1,130

Arab Natural Gas 

pipeline
계획 중 요르단과 시리아를 통해 이집트 가스 수입 NA NA

Trans-Caspian 

pipeline
계획 중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의 가스 수입 1,050 565

<표 8-3> 터키를 경유하는 주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만 실상은 그 반대다. 물론 터키의 에너지 수입이 전체 에너지 소비의 

74%에 이르고 있지만, 터키는 러시아, 카스피 해, 중동에서 생산되는 에

너지를 이동하는 주요한 허브다. <표 8-3>을 보면, 이란은 터키를 관통하

는 ‘트랜스 아나톨리아 가스관(TANAP)’을 이용하지 않으면 유럽으로 천연

가스를 수출하기 어려우며, 러시아 또한 마찬가지 상황이다. 터키는 원전

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줄이려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터키는 러시아와 아쿠유 지역에서의 원전 건설 계

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터키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의존했던 공급 루트를 러시아로 분

산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동시에 터키는 NATO의 최전선이라서 미

국으로서는 터키를 유럽권에서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하다. 여기에 NATO 

회원국인 터키는 미국이 지지하는 시리아 반군 세력 YPG6를 쿠르드족의 

6 IS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시리아 반군 중 미국이 지지하는 세력을 통칭한다. YPG는 쿠르드

어로 Yekîneyên Parastina Gel의 약자이며, 쿠르드민족보호단(Kurdish People’s 



이는 사실상 … 
결렬되었음을 

의미한다?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전복시킬 

능력은 물론?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분할하는 데?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시리아에서는 여전히 
불씨가 남았는데?

집권하에 열렸고 
제네바 2회의는 
올랑드 집권하에 

열려 올랑드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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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단체로 간주하고 있어 앞으로 시리아 내전과 관련해 정치적 해결이 

필요한 지역이다.

(3)�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 내 미국 영향력 변화

미국의 중동과 북아프리카(Middle East and North Africa: MENA) 지역 내 

패권 변화가 감지된 것은 2015년 2월에 있었던 제네바 2회의의 협상이 실

패하면서부터다. 시리아 내전사태에 대한 평화협상이 사실상 결렬되었다

는 것이다. 제네바 2회의는 시리아 내전 종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리

아, 이라크, 팔레스타인, 레바논 그리고 심지어 사이프러스에까지 영향력

을 줄 수 있는 레바논 지역과 지중해에 대한 지배력에 대한 문제가 미국과 

러시아 간에 논의되었었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에 들어 아시아를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유럽과 중동 지역의 미국 병력을 아시아로 이동시킨다는 명목으로 동유

럽과 중동을 안정시키려 했다. 그러나 문제는 러시아 중국 이란의 삼

각동맹의 개입에 직면하면서 시리아 아사드 정권 전복은 물론 러시아

중국 이란 동맹을 해체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은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분할에 나토의 영국과 

프랑스를 개입시켰다. 즉, 영국은 리비아를, 프랑스는 시리아를 관할하기

로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리비아에서는 2011년 카다피 정권이 전복되었

지만 시리아는 여전히 불씨로 남았는데, 이에 러시아 이란 중국이 시

리아 동맹으로 개입하면서 이 지역 정세는 더욱 복잡해졌다.

게다가 미국이나 유로존이 재정 위기를 겪으면서 시리아에 전력투구할 

수 없었다. 여기에 제네바 1회의는 프랑스가 사르코지 집권하에 있었고 

Protection Units)을 뜻한다.



추진하는 
와중에?

문장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수정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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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2회의는 올랑드 정부가 프랑스 강경파들의 편을 들어주면서 문제

가 복잡해졌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미국과 러시아가 평화 협상을 추진하

는데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서 미국의 입장

이 난처해졌다.

이처럼 이 지역이 분쟁의 중심이 된 이유는 중동의 레반트 지역과 인접

한 지중해에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규모는 카타르보다 

크다는 의견도 있어 이것이 이 지역에 대한 패권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이

유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즉, 현재의 시리아 사태는 에너지 안보를 넘어

서 에너지를 쟁취하려는 패권 전쟁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사태가 

악화된 데는 미국이 에너지 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지면서 러시아는 실리

를 중시하는 외교 정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카스피 해와 이라

크의 천연가스 채굴권을 확보하게 되자 미국은 긴장했다. 그 이유는 러시

아의 영향권이 터키를 지나 이란과 이라크에 이르면 유럽 시장을 주요 고

객으로 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에 수송로를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

오기 때문이다. 즉, 이는 이 두 국가의 가스 가격이 경쟁력을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지중해를 둘러싼 러시아와 미국의 대립이 

점차 첨예해질 것으로 보이므로 미국은 에너지 외교 전략은 수정을 거듭

할 것으로 전망된다.

(4)�북극이사회 의장국으로서의 미국의 역할

미국 입장에서 북극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표 8-4>와 같이 북극해의 

유가스전의 신규 매장량으로 추가 공급원이 마련된다는 긍정적 의미도 

안고 있지만, 북극에 사는 자국민의 에너지 복지를 고려해야 하는 대상이

기도 하다. 즉, 북극이라는 쟁점에서 미국은 에너지 안보 면에서 세계 에



표의 영문 
제목은 

삭제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참고문헌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8장 신기후체제하 미국의 기후-에너지 안보에 대한 정책 분석 및 전망 233

OIL(Bbo) GAS(Tcf) OIL(%) GAS(%)

알래스카 26.61 132.06 31.0% 31.5%

애틀란틱 3.82 36.99 4.4% 8.8%

멕시코 만 44.92 232.54 52.3% 55.4%

퍼시픽 10.53 18.29 12.3% 4.4%

합계 85.88 419.88 100% 100%

자료: BOEMRE(2006) 재인용.

<표 8-4> 해상 유가스전 매장량

너지 시장에 공급 여력을 부여하는 측면과, 에너지 안보 면에서 취약한 북

극 지역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2015년 4월부터 2년간 북극이사회 의장국을 역임하면서 북극이사회 전문

가그룹인 지속가능개발 분과위(Sustainable Development Working Group: 

SDWG)에 분산형 전원(micro-grid) 보급 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 북극은 에

너지 공급이 불안정한 지역으로 전력난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백업할 수단

이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 과도한 예비율로 인해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폭

설 등으로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 이는 에너지 복지 차원

에서 북극이사회 회원국들이 공통으로 감내하고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의장국을 통한 미국의 리더십은 실질적이고 가능성 있는 에너지 공급 정

책을 시도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오바마 정부는 축치 해에 대한 유가스전 개발을 승인함으로써 에

너지 안보가 수입 의존적인 공급 체제로 위협받기보다는 북극을 엄격한 

수준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물론 셸이 최근 

북극 사업을 접게 된 배경이 엄격한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있기는 하지만 

비용이 문제이지, 규제가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이 북극을 둘러싼 이해당사국들과의 관계에서 군사 

대치 등 대립각을 세우지 않는다는 점도 특이사항 중 하나다. 특히 오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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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들어 북극해를 경계로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았다는 점은 

오바마의 외교 정책이 실리 위주라는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다. 

4.�결론�및�시사점�

미국의 에너지 안보는 양면적인 의미가 있다. 즉, 경제적 편익을 고려

한 에너지 외교 전략이 필요한 반면 지역별 역학 관계에서 패권을 쥐고 러

시아와 중국을 경계해야 하는 방어적 성격이 에너지 외교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에너지 외교 전략은 달러 강세의 여세

를 몰아 자국 내 유전과 가스전이 경제성을 확보하면서 탄력을 받았다고 

평가된다. 즉, 국제 원유 시장을 주도하는 패권을 거머쥐는 데 한편으로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역별 역학 관계에서는 시리아를 둘러싼 

헤게모니에서 중동 내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즉, 

미국의 에너지 안보는 외교 전략 면에서 위협 요인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상의 위협 요인을 고려할 때 미국의 에너지 외교는 시장에서의 영향

력과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러시아를 압박하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부상하고 있는 북핵 쟁점은 미국의 영향력을 

다시 시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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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신기후체제하 중국의 에너지
정책과 외교*

원동욱

1.�들어가는�말

에너지 안보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은 충분한 에너지 공급, 안전한 수송

로 확보, 합리적 가격 등을 중점 내용으로 하며, 이는 석유, 석탄 등 고탄

소 경제 시대의 특징을 반영한다.1 이러한 전통적 에너지 안보관의 틀에

서 에너지 소비국은 각자 에너지 공급이 중단되지 않고 가격 통제 불능의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

화에 따른 환경 부문의 규제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 수급 구

조에 변화가 야기되면서 기존 에너지 안보의 개념이 더욱 확장되고 있는 

* 이 글은 원동욱, ｢시진핑 시기 중국의 에너지 정책과 외교: 신기후체제와 ‘일대일로’를 중심

으로｣, ≪중소연구≫, 제39권 4호(2015)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1 에너지 안보는 통상적으로 에너지 공급의 측면에서 “공급 붕괴 시 에너지의 물리적 가용성

(availability)에 대한 보장”과 “합리적 가격에서의 신뢰할 수 있는 공급의 보장”으로 정의된

다(도현재 외, 2003: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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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다. 특히 2015년 12월 12일 파리기후협약이 체결되어 선진국과 개도

국이 모두 참여하는 신기후체제(Post-2020)2의 출범이 가시화되면서, 각국

의 에너지 정책이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의 연계 차원에서 변화하고 있다. 

즉, 기후변화가 본질적으로 에너지 문제라는 관점에서 화석에너지의 비

중 줄이고 저탄소 에너지 기술을 사용하는 등 에너지 부문의 대변혁이 이

뤄지고 있다.

중국의 경우 에너지 수요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에너지 공급 안보를 우

선시하는 에너지 안보관을 줄곧 유지해왔으나, 최근 기후변화 및 국내 환

경문제로 인해 저탄소 경제 시대에 접어들자 에너지 안보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립과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 즉, 신기후체제에 조응하는 새로운 안

보관에 입각한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외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

이다. 따라서 중국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외교의 기본 목표는 해외로부터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고 안전한 에너지 수송로를 확보하는 것 외

에도 에너지 효율 제고와 환경보호를 위한 기술 진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

다. 

세계 제1의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제2의 경제대국으로서 중국은 신기후

체제로 전환된 이번 파리 기후회의에 대해 기존과 달리 매우 적극적인 입

장과 태도를 보였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파리 기후회의에 참석했으

며, 그 이전인 2015년 7월에 정식으로 UN에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행동 

강화-중국의 자주공헌’이라는 문건을 제출했다. 또한 연속적으로 중국

미국, 중국 프랑스 정상 간에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2 신기후체제란 교토의정서의 후속 체제다. 이는 2020년 이후부터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온

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하는 체제로, 2011년 12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출범이 결정

되었으며, 2015년 12월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최종 결

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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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렇듯 파리 기후회의 등에서 보인 중국의 적극적인 입장은 기후 문

제에 대한 대응 차원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핵심으로 

하는 기후 문제에 대한 대응이 에너지 영역과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는 측면에서 중국의 기후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은 중국 내 에너지 영역

의 개혁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중고속 성장의 뉴

노멀 시대로 접어들어 에너지 수요의 증가 추세가 다소 꺾이고 있으며, 기

후 문제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에너지 압력을 오히려 적극 활용해 자국 

내 에너지 영역의 개혁을 더욱 심화시키려 한다. 

세계 에너지 및 경제판도에서 자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

대됨에 따라 중국은 국제 에너지 및 환경 거버넌스에서 더욱 적극적인 입

장과 태도로 변모해왔다. 시진핑 시대에 접어들어 중국은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AIIB)과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이니셔티브를 

추진함으로써 국제 거버넌스 무대에서 ‘유소작위(有所作爲, 적극적으로 참

여)’를 넘어서서 ‘주동작위(主動作爲, 주도적으로 참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협상에서 중국이 적극적인 태도로 전환함에 따

라 국제사회의 요구와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중국정부는 2009년 코

펜하겐 기후회의에서 제시한 2020년까지 단위 GDP당 이산화탄소의 강

도를 2005년 수준 대비 40~45% 줄이겠다고 약속한 데 이어 미국과 발표

한 기후변화 공동 성명에서 2030년 이전에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정

점에 달할 것임을 시사했다. 2009년 시점에서는 이러한 목표가 연구 결과

에 불과해 실제 이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의문이 존재했으나, 이

는 현재 중국정부의 공식적인 약속이 되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파리 기

후회의 개막 연설에서 중국정부를 대표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2005년 대비 60~65% 감축하고, 비화석에너지의 비중을 20% 수준으로 끌

어올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人民網, 2015). 



238 제3부 신기후체제와 강대국의 에너지 안보

2009년 코펜하겐 기후회의 때와 달리 지금 미·중 간 경제 정세는 크게 

변했다. 2009년 당시 미국은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적 충격에 휩싸여 있던 

반면, 중국은 4조 위안의 재정을 투입해 지속적으로 고도성장을 구가해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경제위기에서 자유로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

최된 코펜하겐 기후회의에서는 당시 경제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

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미국이 EU가 제시한 엄격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반대했고, 중국 또한 미국과 함께 ‘거절의 동맹(alliance of denial)’을 취했

다(신범식, 2011: 140). 하지만 현재 중국은 자국 내 경제 성장세가 급격히 

꺾이며 일정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반면, 쇠퇴의 조짐을 보였던 미국은 셰

일가스 혁명을 통해 경제적으로 다시 부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

한 상황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과거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변화해왔으며, 중국 또한 국내 경제의 성장 추세 하락을 이유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적극성을 포기하지 않을 전망이다. 물론 중국은 ‘공동의 그러

나 차별적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을 여전히 강

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모든 부분에서 동일한 입장을 견지할 수는 없

지만, 세계 제1, 2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서 기후변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

사회의 책임 요구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것보다는 이를 통해 현재 진전이 

완만한 에너지 개혁을 적극 추진하는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

단한 것이다.

중국의 에너지 정책이나 외교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시기적으로는 중국발 ‘에너지위협론’이 제기되었던 2003년 이후부

터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에너지 안보의 차원에서 연구가 진행

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동북아 공동체 구상의 영역으로서 에너

지 협력을 위한 필요에 의해 중국의 에너지 정책 및 외교를 탐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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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에너지연구원의 여러 관련 보고서 외에도 주재우(2004), 원동욱

(2007), 원동욱(2009) 등의 연구가 바로 이러한 협력적 차원의 접근을 시도

하고 있고, 반면 전가림(2006), 남궁영(2007), 박병광(2012) 등은 에너지 안

보 차원에서 중국의 파상적인 에너지 외교를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접근

하고 있다. 한편 이철원(2010)은 국내적 차원에서 정책 결정 기구와 정책 

결정의 변천 과정을 통해 중국의 에너지 정책을 다루고 있으며, 유희문

(2009), 도윤주(2013)는 녹색성장의 측면에서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에 초점을 맞추어 한중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기도 했다.

앞선 연구와 달리 이 글의 목적은 주로 시진핑 시기에 초점을 맞추어 신

기후체제의 도래와 함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새로운 인식 변화에 따른 중

국의 에너지 정책과 외교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중국 에너

지 안보관의 변화를 살펴보려 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와 함께 최근 중국 

내 에너지 관련 계획을 통해 에너지 개혁의 기본 정책 방향을 살펴보려 한

다. 에너지 ‘제12차 5개년 계획(2011~2015)’에 이어 여러 에너지 관련 계획

이 최근 제정되었거나 제정될 예정인데, 대표적으로 시진핑 시기에 제정

된 계획 문건으로서 에너지 ‘제13차 5개년 계획’의 기본 방향을 알 수 있는 

‘에너지 발전 전략 행동계획(2014~2020)’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 

또한 신기후체제하의 중국 에너지 외교의 특성은 물론이고 특히 시진핑 

정부 들어 추진되고 있는 ‘일대일로’의 핵심 내용이 양자 및 다자간 에너지 

국제 협력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대일로’ 추진에 따른 중국 에너지 

외교의 향후 방향을 함께 다루려 한다.

2.�중국�에너지�안보관의�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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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에너지 안보는 지불 가능한 가격으로 충분한 에너지 공급

을 확보하는 것을 가리킨다. 에너지 공급 확보 차원의 에너지 안보관은 대

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구성된다. 첫째, 물질적 안보의 개념으로서 에

너지 자산, 기초 인프라, 공급 사슬, 수송로의 안전, 그리고 긴급 상황 시 

필요하고도 신속한 대체 수단의 확보다. 둘째, 에너지 안보는 일종의 시스

템으로서 국가 정책과 국제 레짐으로 구성되며, 공급 중단과 유가 폭등 등 

긴급 상황에 대해 국제 협력의 방식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고 에너지 공급

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셋째, 에너지 안보는 투자의 안전성과 연계

된 것으로 충분한 정책적 지원과 안정적 비즈니스 환경을 필요로 하며, 투

자를 촉진해 충분하고 적시의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는 것이다. 

오늘날 세계는 여전히 지정학적 충돌에 따른 잦은 분쟁과 테러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산유국들이 집중되어 있는 중동 지역은 분쟁이 지

속되고 있고 IS 등 국제 테러리즘의 온상지가 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서

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대국인 러시아와 충돌하고 있고, 

최근 시작된 셰일가스 혁명에 따라 국제 석유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이러

한 국제 정치경제의 새로운 변화는 일정 정도 에너지와 관련된 것으로, 이

는 국제 에너지 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관련 국가들의 경제 발전에

도 커다란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 주요 에너지 소비

국들은 공급 확보에 초점을 맞춘 전통적 에너지 안보관에 따라 에너지 개

발 및 에너지 시장 확보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에너지 안보는 기후변화 또는 환경 안보의 문제와 긴

밀하게 연결되고 있다.3 기후변화와 국제 환경 정치의 딜레마가 바로 기

3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간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는 IEA(2007), King, DuBois and 

Gulledge(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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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에너지 생산 및 소비 방식에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는 사회적 불안

정을 가중시키고 에너지 시스템을 파괴하는 2차 효과를 낳을 수 있고 직

접적으로 에너지 공급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또한 기후와 관련

한 정책들의 결과를 통해 에너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 저탄소 경제, 청정에너지 발전 등은 

이미 에너지 안보의 주요 내용이 되었으며, 에너지 기술혁명과 글로벌 에

너지 거버넌스의 변화를 추동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배경 아

래 국제 탄소 배출 공간의 분배, 저탄소 기술과 신에너지 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탄소세와 저탄소 무역 장벽 등 새로운 

요인들이 오늘날 국제 정치경제의 구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이 에너지 안보에 대해 최초로 인식하게 된 것은 1990년대 급속한 

경제성장과 이로 인한 에너지 소비 급증에 따라 에너지원의 안정적인 확

보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1993년 중국이 석유 순수입국으로 전환되면

서 에너지 공급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적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

에 따라 1997년에 당시 총리였던 리펑(李鵬)이 ‘중국의 에너지 정책(中國

的能源政策)’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중국은 에너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해 해외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는 했으나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국내 차원의 석탄, 석유, 전력, 원전 개

발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

의 대아프가니스탄 보복 공세와 이라크 전쟁의 개시로 중국의 해외 유전 

개발 사업에 지장이 초래되면서 중국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인식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에너지 안보는 전통적인 에너지 안보관에 

따라 주로 공급, 가격, 수송로라는 세 가지 측면에 집중되어왔다. 더욱이 

2003년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의 에너지 소비국으로 변모한 중국은 에너

지, 특히 석유 수급 체계의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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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했다. 2003년 ‘중국 에너지 종합 발전 전략과 정책 연구 과제 소조(中国

能源综合发展战略与政策研究课题小组)’ 명의로 2020년까지 중국의 장기적 

에너지 발전 방향을 다룬 ‘국가 에너지 전략 기본 구상(國家能源戰略基本構

想)’을 발표했다.4 또한 에너지 관련 전략 부서를 설립해 해외 에너지원의 

자주 개발, 에너지 수입원의 다변화, 안정적 수송 방안으로서 파이프라인

의 공급 확보, 산유국과의 관계 개선 및 증진에 주력해왔다.5 

하지만 이러한 전통적 에너지 안보관에 입각한 중국의 파상적이고 공

격적인 행보는 세계 석유 시장의 물리적 수급 상황을 압박해 유가의 장기

적인 상승 추세를 유지시키거나 국제 정치적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

기도 했다. 우선 공급 측면에서 중국은 대형 국유 회사를 통해 공격적으로 

유전 개발과 석유 공급 확보에 치중함으로써 기타 주요 에너지 소비국들

과의 갈등을 초래했다. 또한 가격 측면에서 중국은 에너지 수요 증가로 인

해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수송로와 관련해서도 강대국 간 지정학적 갈등

과 모순을 야기함으로써 에너지판 ‘중국위협론’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기

도 했다. 이처럼 에너지 공급 안보를 중심으로 산유국에 초점을 맞춘 에너

지 외교가 한계에 봉착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일방적이고 공세적인 에너

지 외교가 미국 등 서방 국가는 물론이고 주변국들로부터도 경계와 우려

를 초래함으로써 중국은 에너지 안보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응을 마련

했다. 2006년 7월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은 G8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에너

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들은 상호 이익과 협력, 다원적 발전, 협력

보장의 ‘신에너지 안보관’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통해 중

4 ‘국가 에너지 전략 기본 구상’에서는 절약 우선, 구조의 다원화, 환경 친화를 강조하는 등 환

경문제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었으나, 석유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공급 안보를 주로 강조하

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中国能源综合发展战略与政策研究课题小组(2015) 참조.

5 구체적인 내용은 원동욱(2007) 참조.

라는 단체에서는?
라는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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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변화된 에너지 안보관을 제시한 바 있다. 즉, 에너지 문제가 일국의 

범위를 넘어 글로벌 차원의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에너지 생산국 외

에도 소비국 간의 대화와 소통의 강화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의 

협력적 구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에너지 안보관’에 근거해 후

진타오 집권 후기 중국의 에너지 외교는 산유국과의 관계 증진 외에도 다

자간 기구나 역내외 에너지 소비국과의 협력을 동시에 중시하는 방향으

로 나아갔다(원동욱, 2009: 94~95).

시진핑 정부 들어 에너지 안보에 대한 관점은 후진타오 집권 후기의 연

장선상에 있지만 일부 새로운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지정학적 모순과 충

돌이 격화되고 국제 석유 수급의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신기후체제의 도래와 함께 중국의 에너지 안보는 공급 문제 외에도 새로

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기후변화에 따라 중국 역시 저

탄소 에너지 발전에 대한 요구와 압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대도시의 미세

먼지 등 환경문제가 중국 에너지 안보를 제약하는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

고 있다. 또한 에너지 신기술은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

소로서 중국 역시 에너지 효율의 제고와 청정화를 위한 기술의 혁신을 요

구받고 있다. 더욱이 에너지 소비 총량의 증가 추세와 과도한 석탄 비중, 

그리고 석유 및 천연가스의 높은 대외 의존도로 인해 이러한 기존 중국의 

에너지 소비 방식은 지속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에도 부정적

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즉, 중국의 에너지 안보에는 석유 및 천연가스

의 공급 문제 외에도 신재생에너지의 수요 급증과 달리 자국 내 공급의 심

각한 부족과 대외 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구조적 모순(같은 문제들??)

이 내재해 있다(谢克昌, 2014: 22).

물론 시진핑 시기에도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가 여전히 중국의 

에너지 관련 계획의 핵심적인 요소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에너지 결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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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이고 화석에너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경제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을 적극 고려해 중국은 석유 및 천연가스의 전략적인 비축 외에도 저탄소 

에너지 공급 등 에너지 안보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강화가 이뤄지고 있다. 

2014년 6월 개최된 중앙재경영도소조 제6차 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에너지 수급 구조의 변화와 새로운 국제 에너지 발전 추세에 직면해 에너

지 안보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그 핵심으로 에너지 생산과 소비혁명을 

주창했다.6 제13차 5개년 계획이 실시되는 2016년에서 2020년까지는 중

국 경제의 구조 조정과 개혁의 관건적 시기로 간주되는 바, 중국정부는 에

너지 혁명의 구체적 요구를 제시하면서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각

에서 미세먼지 해결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배경으로 다음과 같은 전

략적 조정을 계획하고 있다. 즉, 새로운 에너지 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해 

에너지 발전 전략 행동계획(2014~2020), 에너지 안보 발전 전략, 에너지 

생산 및 소비 혁명 전략(2015~2020) 등을 제정한 바 있으며, 현재 국내적

으로 에너지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을 제정 중이다. 이들 중국의 

에너지 관련 계획들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소비의 총량 통제, 석탄의 청

정·고효율 이용, 신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개발, 에너지 시스템 개혁

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6 근본적인 변화라는 차원에서 제시된 에너지 생산과 소비 ‘혁명’의 추진을 위해 시진핑 주석

은 다음과 같은 5개의 요점을 제시했다. 첫째, 에너지 소비 총량 규제와 절약 우선 방침이

라는 에너지 소비혁명의 추진을 통해 불합리한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는 것이다. 둘째, 국내

에 기초한 공급 체계 구축과 석탄의 청정·에너지 공급 혁명의 추진을 통해 다원적 공급체

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에너지 기술혁명의 추진을 통해 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이루는 

것이다. 넷째, 시장 체제에 기반을 둔 에너지 시스템 혁명을 통해 에너지 발전의 새로운 길

을 열어나가는 것이다. 다섯째, 전방위적인 국제 협력의 강화를 통해 개방 조건하의 에너지 

안보를 실현하는 것이다(黄晓勇,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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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진핑�시기의�중국�에너지�관련�계획�분석:�

‘에너지�발전�전략�행동계획’을�중심으로

시진핑 시기에 접어들어 중국의 에너지 정책은 후진타오 시기 ‘국가 에

너지 발전 전략 기본 구상(2004~2020)’에서 제시된 지속가능 발전과 연계

한 에너지 문제 대응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고 있다. 더욱이 중국은 ‘제12

차 5개년 계획(2011~2015)’에서 성장 전략의 새로운 전환에 따라 에너지 

공급 확보라는 차원을 넘어 기후변화 대응, 자원 순환 이용, 환경오염 해

결 등과 연계해 에너지 수요 차원에서 문제를 바라보게 되었다. 특히 시진

핑 시기에는 국내적으로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대

외적으로 신기후체제의 도래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에너지 생산과 소비혁명을 주창한 직후 중국 국무원이 

2014년 11월 19일에 공표한 ‘에너지 발전 전략 행동계획’(이하 ‘행동계획’)

은 ‘절약, 청정, 안전’이라는 전략적 방침에 기초해 지속가능한 현대적 에

너지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中國國務院, 2014). ‘행동계획’

은 시기적으로 2014년에서 2020년까지로 설정된 바 2013년에 공표된 에

너지 ‘제12차 5개년 계획’과 현재 제정 중인 ‘제13차 5개년 계획’을 연결하

는 행동 강령에 해당하는 문건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후진타오 집권 후

기부터 이미 세계 제1의 에너지 소비국이 되었으며, 에너지 생산과 소비

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환경오염과 에너지 안보 등의 문제가 계속 부각되

어왔다. 이번 ‘행동계획’의 제출은 2020년을 목표 연도로 에너지 절약 우

선, 국내 에너지 공급 우선, 저탄소 녹색, 과학기술 혁신 추진 등 4대 전략

을 중점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공급 안보에 치중하던 전통적 

에너지 안보관에서 일정하게 벗어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이번에 제출한 
‘행동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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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1)�에너지 절약 우선 전략

에너지 절약 우선 전략은 에너지 효율을 크게 제고해 에너지 소비 총량

을 합리적으로 통제하려는 것으로, 2003년 ‘국가 에너지 전략 기본 구상’

에서 제시된 이후 에너지 ‘제11차 5개년 계획’과 ‘제12차 5개년 계획’에서 

줄곧 강조되었다. 특히 시진핑이 집권한 2013년 1월에 발표된 에너지 ‘제

12차 5개년 계획’에서 중국의 에너지 전략은 공급 확보에서 에너지 소비 

총량 규제로 주안점이 변화하고 있다. 이는 신기후체제에 대한 대응적 차

원에서 무제한적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규제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규제 

수단으로는 행정적 강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에너지 가격의 제고나 보

조금 감소 등 시장적 수단을 취할 수도 있다.

<표 9-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1차 5개년 계획’ 기간(2006~2010) 중

국의 에너지 소비 총량은 2005년의 26억TCE(석탄환산톤)에서 2010년에 

36억TCE로 증가해 연평균 7%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다. 에너지 제12차 5

개년 계획(2011~2015) 예정 목표에 따르면 2015년 중국의 에너지 소비 총

량은 원래 40억TCE 정도에서 통제될 계획이었지만, 2015년 통계 수치가 

수정됨에 따라 44억TCE로 조정되었다.7 최근 몇 년 에너지 소비의 증가세

가 꺾이면서 2014년 말 현재 에너지 소비 총량은 42.6억TCE로 전년 대비 

7 2015년 중국 국가통계국은 제3차 전국 경제 센서스에 근거해 에너지 소비 총량 데이터의 

수정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2014년 에너지 소비 총량은 37.5억TCE에서 41.7억TCE로 

수정되었으며, 에너지 제12차 5개년 계획에서 확정된 에너지 소비 총량 규제치의 기준연도

였던 2010년의 수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2015년의 목표치 또한 상향 조정된 것이다(中国报

告大厅,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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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에너지 소비 총량

(만TCE)

비중(%)

석탄 석유 천연가스 수력, 원전, 풍력

2005 261,369 72.4 17.8 2.4 7.4

2006 286,467 72.4 17.5 2.7 7.4

2007 311,442 72.5 17.0 3.0 7.5

2008 320,611 71.5 16.7 3.4 8.4

2009 336,126 71.6 16.4 3.5 8.5

2010 360,648 69.2 17.4 4.0 9.4

2011 387,043 70.2 16.8 4.6 8.4

2012 402,138 68.5 17.0 4.8 9.7

2013 416,913 67.4 17.1 5.3 10.2

2014 426,000 66.0 17.1 5.7 11.2

자료: 中國統計年鑒(2015).

<표 9-1> 2005~2014년 중국 에너지 소비 총량 및 구성

2.2%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단위 GDP당 에너지 소모가 아직도 매

우 높은 상황에서 산업화와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에너지 소비 총량은 일정한 시기 동안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

는 상황이다. 중국 내 한 연구 기관의 예측치에 따르면 정책적 환경의 변

화가 없는 상황에서 기존의 경제 발전 속도가 지속된다면 2020년에는 중

국의 에너지 소비 총량이 55억TCE, 2030년에는 75억TCE 정도에 달할 것

으로 보인다(沈镭·刘立涛, 2010: 19). 만일 이러한 상황이 전개된다면 중국

의 생태 환경은 지속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며, 국제사회로부터 거

대한 압력에 직면할 것이다.

이에 따라 ‘행동계획’에서는 2020년까지 1차 에너지 소비 총량을 48억

TCE 정도에서 통제하고, 석탄 소비 총량은 42억 톤 안팎에서 통제하는 목

표를 설정했다. 2020년까지 48억TCE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서 향후 몇 년은 반드시 1차 에너지 소비 총량의 연간 증가폭을 

3.5% 이하에서 통제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치를 달성하기란 물론 쉬운 일

이 아니다. 하지만 더욱 엄격한 환경 규제와 에너지 총량 통제를 통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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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적극 추진되고 있고, 뉴노멀 시대의 중고속 성장기

에 접어든 중국의 경우 2020년까지 경제 성장률이 7% 정도를 유지한다면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에너지 소비 총량 규제는 중국의 미래 에너지 프로젝트 건설과 심사 비

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철강, 시멘트, 유색 금속 등 에

너지 고소비 산업의 발전이 억제될 것으로 보이며, 환발해,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의 석탄을 주에너지원으로 하는 공장의 신축이나 확장 건설이 

엄격히 통제될 전망이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석탄

의 과도한 생산 증가가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국내 공급 우선 전략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는 동시에 중국의 에너지 대외 의존도가 지속적

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공급 안보의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다. 현재 중국은 이미 석탄,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 등 자원의 순수입

국으로, 그중 석유의 해외 의존도가 약 60%, 천연가스가 27.5%에 이르는 

등 (해외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행동계획’에서는 2020년까지 국내 1차 에너지 생산 총량이 42억TCE에 

달해 에너지 자급도가 85% 정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표 9-2>에서 보듯이 2006년에서 2014년까지 중국의 석유 생산량

은 기본적으로 큰 증가를 보이지 않은 반면 소비량은 급속히 증가하는 추

세다. 이는 중국의 석유 소비가 심각하게 해외 시장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정도 또한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천연가스의 

경우 2007년부터 국내 수급 불균형이 이뤄지면서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지만, 이보다 소비량의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른 양상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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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석유(백만 톤) 천연가스(10억m3) 석탄(MTOE)

생산량 소비량
수입

의존도
생산량 소비량

수입

의존도
생산량 소비량

수입

의존도

2006 184.8 351.2 0.474 60.5 58.0 -0.043 1327.8 1445.5 0.081

2007 186.3 369.3 0.496 71.5 72.9 0.019 1438.7 1573.1 0.085

2008 190.4 376.0 0.494 83.0 84.0 0.012 1491.4 1598.5 0.067

2009 189.5 388.2 0.512 88.1 92.5 0.048 1538.0 1679.0 0.084

2010 203 437.7 0.536 99.0 110.5 0.104 1664.9 1740.8 0.044

2011 202.9 460.0 0.559 108.8 134.9 0.193 1852.6 1896.0 0.023

2012 207.5 482.7 0.570 114.3 151.2 0.244 1872.5 1922.5 0.026

2013 210 503.5 0.583 124.9 170.8 0.268 1893.7 1961.2 0.034

2014 211.4 520.3 0.594 134.5 185.5 0.275 1844.6 1962.4 0.060

자료: BP(2015)를 참조해 필자가 정리.

<표 9-2> 중국의 에너지 수급 상황(2006~2014년)

고 있다. IEA나 중국 내 관련 예측치에 따르면 2025년에 중국의 석유 수입 

의존도는 82%에 달하고, 천연가스 수요는 5000억m3에 도달해 40% 정도

의 수입 의존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师博·王勤, 2016: 20). ‘행동계획’

에서는 국내 공급을 에너지 안보의 주요 채널로 삼아 에너지 안보의 주동

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에너지자원의 탐사·개발 강화, 에너지 대체 및 

비축을 통한 비상 대응 시스템 구축, 에너지 공급 능력 증강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이와 동시에 국제 협력의 강화, 유류 및 가스 수입 통로 가속 

건설 등을 통한 에너지 안보의 유지를 추진해 2020년까지 비교적 완비된 

에너지 안보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국의 구상에 따르면 자국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자급 능력을 증강하

기 위해 2020년까지 산시(山西), 어얼둬스(鄂尔多斯) 분지, 내몽골 동부(蒙

东), 시난(西南), 신장(新疆)의 5대 에너지 기지와 동부 핵발전소 벨트 및 

근해 석유·가스 개발 벨트의 ‘5기 2대(五基兩帶)’가 조성될 전망이다.8 석

8 아직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에너지 ‘제13차 5개년 계획’에서 이러한 ‘5기 2대’라는 에너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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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개발은 ‘동부 규제, 중부 안정, 서부 발전’이라는 원칙 아래 14개의 대형 

석탄 기지를 위주로 개발하며, 우선적으로 내몽골 동부, 황롱(黄陇)과 산

시 북부(陕北)의 기지를 개발하고, 동부 지역의 석탄 기지는 발전을 제한

하며, 중부 지역은 합리적 개발을 유지할 예정이다. 석유 및 천연가스 개

발은 육상 생산량을 제고하고, 기존 유전을 공고히 하면서 새로운 유전을 

개발할 계획이다. 동부 지역 기존 유전의 생산량을 안정화시키고, 동시에 

타림 분지, 오르도스 분지, 준가얼 분지, 차이다무 분지 등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석유, 천연가스 자원의 탐사·개발 능력을 증대시켜 생산을 확대

해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창탕 분지와 같은 신규 지역에서 석유 및 천

연가스 지질 조사 및 탐사·개발 기술력을 강화하는 등 신규 매장 지역을 

계속 발굴·확장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행동계획’에서는 특히 천연가스 탐

사·개발을 가속화해 연간 생산량 100억m3 이상의 대형 천연가스 생산 기

지를 8개 건설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 새로 증가될 천연가스 매장량은 

누계 5.5조m3로 연간 생산량이 1850억m3에 달할 예정이다. 동시에 셰일

가스와 메탄 개발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2020년까지 셰일가스 생산량과 

메탄 생산량을 각기 300억m3에 달하도록 할 계획이다(中國國務院, 2014).

또한 에너지 공급 비상 대응 시스템을 정비하고 국가의 전략적 비축과 

기업의 상업적 비축을 결합해서 중국의 에너지 안보 능력을 제고할 계획

이다.9 국가의 석유 및 천연가스 비축 기지 건설을 가속화하고, 이와 함께 

민간 자본의 참여와 기업의 상업적 비축 기지 건설을 장려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에너지 안보에 대한 정보 체계를 개선하고 주요 에너지 품질과 에

너지 수송 노선에 대한 긴급 대비 체계와 종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비

발 구도가 제기될 전망이다(新華網, 2014). 

9 중국 에너지국이 발표한 2015년 12월 현재 중국의 국가 석유 비축 기지는 모두 8개로, 총 

비축 용량이 2,860만m3에 달한다(中國新聞網,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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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태에 대한 예방 및 대응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3)�저탄소 녹색 전략

오늘날 중국 에너지 구조의 모순은 심각하다. 중국의 에너지 구조는 기

본적으로 석탄을 위주로 형성되어 있으며, 개발 이용 방식이 낙후하고 주

요 오염 물질과 온실가스 배출 총량이 세계적 수준에 이르고 있다. 중국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화석에너지의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이며, 특히 석

탄 소비의 비중은 66%를 넘어서 세계 평균 수준보다 35.8%나 높은 상황

이다.10 ‘행동계획’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연가스, 원전(핵

발전소),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발전시키고 석탄 소비 비중을 낮추는 등 에

너지 소비 구조의 최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듯 비화석

에너지의 발전을 추진함과 동시에 화석에너지의 고효율·청정 이용을 추

진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구조의 형성과 온실가스 배출의 대폭 

감소를 통해 생태 문명 건설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1차 에너지원에서 비화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15%로 늘릴 계획이

며, 천연가스 비중은 10% 이상으로 늘리고 석탄 소비 비중은 62% 이내에

서 통제할 계획이다(中國國務院, 2014). 현재 중국의 비화석에너지의 비중

은 단지 11.2%에 불과하므로 2020년까지 이를 1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

획은 쉽지 않은 목표라 할 수 있다.

온실가스는 물론 대기오염의 주범인 석탄소비 통제와 관련해서 ‘행동

계획’은 베이징, 톈진, 허베이, 산둥과 장강삼각주 및 주강삼각주의 석탄

10 중국 내 한 연구 기관의 예측에 따르면, 중국의 석탄 소비량은 제13차 5개년 계획 기간

(2016~2020)에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그 비중은 2017년에 62%, 2020년에는 58~60%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낮춰질 전망이다(中國分布式能源網,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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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총량을 삭감했다. 즉, 2020년까지 특히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베

이징, 톈진, 허베이, 산둥 4개 성시의 석탄 소비는 2012년 대비 1억 톤 삭

감하고, 장강삼각주와 주강삼각주의 석탄 소비 총량은 마이너스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자원 부존의 이유로 미래에도 석탄이 중국의 주

된 에너지원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석탄의 청정 고

효율 이용은 고도의 정책적 중시를 받고 있으며, 석탄의 청정 고효율 이용

과 청정에너지 개발은 동등한 위상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최근 

몇 년 석탄 사용에 따른 환경보호 압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정책적 압력

에 따라 환경보호에 대한 투입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효율, 청정 발전기술이 널리 보급될 전망이다.11 이 외에 현대적 석탄화

공은 석탄의 청정 이용 방식의 하나로, 석탄을 연료에서 원료로 바꾸는 과

도적 과정이다. 환경보호, 수자원 제약 등으로 중국은 석탄화공 산업에 대

해 시종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현재 석탄화공 기술의 제한으로 상업

화와 대규모 발전은 단기간 내에 실현되지 않겠지만, 전략적 보완과 기술

적 준비 차원에서 여전히 시범적 프로젝트가 진행될 계획이다.

청정에너지 개발과 이용 측면에서도 ‘행동계획’은 구체적인 목표를 제

시하고 있는데, 천연가스 소비 비중을 높여 2020년까지 1차 에너지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0% 이상을 늘리고, 도시가스 민생공정(프로젝트)을 실

시해 2020년까지 도시 거주민이라면 기본적으로 천연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에서 청정에너지로 간주되는 원전(핵발전

11 전력발전은 이러한 석탄의 청정 고효율 이용의 주요 방향이다. 중국의 ‘석탄화력발전의 에

너지 절약과 배출 감축 업그레이드 및 개조 행동계획’에 따르면, 새로 건설되는 석탄화력발

전소의 발전용 석탄 소비 수준을 kW/h당 300g 이하로 제한하고 오염 물질이 가스터빈발전

소의 배출 수준에 가깝도록 만들어 2020년에는 현재 60만kW/h급 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

에서 소비되는 석탄이 kW/h당 300g으로 낮아질 전망이다(国家发展改革委·环境保护部·

国家能源局, 2014).

자원이 
부존하므로?

정책적으로 고도로 
중시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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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경우 중국은 국제적으로 최고의 기준을 적용해 안전을 확보한다는 

전제 아래 동부 연해 지역에 새로운 원전 프로젝트 건설을 적시에 가동하

고, 내륙 지역의 원전 건설에 대해서도 연구와 논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과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중국은 1년 여 기간 동안 안전에 대한 고려 

속에서 원전 심의 및 비준을 중단했으며, 2012년 10월 ‘원전 안전계획

(2011~2020)’과 ‘원전 중장기 발전계획(2011~2020)’이 국무원 상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원전 건설이 비로소 다시 재개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2015년 

말 현재 중국이 운영 중인 원전은 총 30기(총 장치 용량 2831만kW)이고 건

설 중인 원전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24기(총 장치 용량 2672만kW)다(新華

網, 2016). 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앞으로 매년 6~8기의 원전을 새로 건설

할 예정이며, 2020년까지 원전의 총 장치 용량이 2014년 말의 3배인 5800

만kW, 시공 중 용량은 3,000만kW 이상에 달할 예정이다.12

중국은 수력, 풍력,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급속한 발

전을 보이고 있다.13 수력은 주로 서부 지역의 풍부한 수력자원을 적극 개

발하고 있으며, 야룽강(雅砻江), 다두하(大渡河), 진사강(金沙江), 란창강

(灡滄江) 등 유역에 대형 수력발전기지를 건설하고 각 지역의 환경에 적합

한 중·소형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이용해 2020

년까지 약 3.5억kW의 발전설비 용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풍력발전 또한 

중국이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로서 9개 지역의 현대

적 대규모 풍력발전기지 건설, 남부 및 중동부 지역을 중점으로 분산형 풍

력발전소 건설, 해상풍력발전의 안정적 개발 등을 통해 2020년까지 2억

12 2020년까지 5800만kW의 장치 용량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중국의 1차 에너지원에서 차지하

는 원전의 비중은 단지 3% 정도에 불과하다.

13 2015년에 이미 중국은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人

民網,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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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의 발전설비 용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태양광발전 기지의 경우도 발전

소의 위치와 전력 사용 지역의 일치화 및 집중 송전망 건설, 분산형 태양

광 시범 지역 건설, 태양열발전 시범 프로젝트 실시 등을 통해 2020년까지 

1억kW의 발전설비 용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러한 저탄소 녹색 전략은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행동계획’의 4대 전략 가운데 기존의 에

너지 정책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지점이다. 물론 에너지 ‘제12차 5개년 계

획’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일부 포함되기는 했지만 국가의 에너지 발전 

전략으로 저탄소 녹색 전략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행동계획’이 처음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시진핑 시기 신기후체제의 도래와 함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새로운 인식 변화에 따른 것으로, 탄소 배출을 삭감하고 비화

석에너지 비중을 증가시키겠다는 약속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자, 최근 몇 

년간 심각성을 더해가는 미세먼지 등의 오염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적극적

인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14 저탄소 녹색 전략은 앞으로 제정될 에너

지 ‘제13차 5개년 계획’에서 더욱 구체화될 전망이다.

4)�과학기술 혁신 추진 전략

과학기술 혁신 추진 전략은 에너지 시스템의 개혁 심화, 에너지 과학 발

전 시스템의 운영 메커니즘 구축, 시장을 통한 에너지자원의 배분, 에너지 

과학기술 창조 혁신 시스템 강화,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과학기술 개발 등

을 통해 에너지 과학기술 강국을 건설하고 세계 선진 수준에 근접한 에너

14 2015년 12월 30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수도권 지역(베이징, 톈진, 허베이 성)의 미

세먼지(PM2.5) 오염의 심각성을 고려해 2020년까지 2013년 대비 40%를 감축하겠다는 목

표를 제시한 바 있다(赵一鸣,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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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과학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에너지 시스템

의 개혁 심화는 중국 내 현대적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 안전을 보

장하는 제도적 조치인 셈이다.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 자원 및 

환경연구소의 가오스지(高世楫) 소장은 “에너지 시스템 혁명을 추진하는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에너지와 환경 관리 감독 체제를 개선하는 것으로

서, 에너지 관리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에너지 시장의 효율적 경쟁을 

촉진하며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中国经济新闻

网, 2015). 혼합 소유제는 이러한 에너지 시스템 개혁의 주요 방향으로서 

민간 자본(외자 포함)의 유입을 활성화해 국유 에너지 기업의 경영 활력을 

제고하려 한다. 하지만 민간 자본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투자 수

익의 불확실성을 해결하고 국유 기업과의 신뢰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난

제가 놓여 있다.

오늘날 중국의 에너지 시스템은 행정 독점 문제로 인해 시장 경쟁이 충

분하지 않다. 에너지 가격 관리에서 정부는 석유, 천연가스, 전력에 대해 

일정한 가격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원 배치에서 시장의 역할이 발휘

되고 있지 않아 에너지 가격의 왜곡 현상이 심각하다. ‘행동계획’에서는 

에너지 시스템 개혁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로 에너지 가격 개혁의 추

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행동계획’에서는??) 에너지 생산 및 소비 혁명

의 요구에 따라 에너지 상품의 속성에 맞추어 효과적인 경쟁이 이뤄지는 

시장구조와 체계를 구축하고, 주로 시장이 에너지 가격을 결정하는 메커

니즘을 형성하고, 또한 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자의적 관리 감독 방식을 바

꾸어 건전한 에너지 법치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즉??) 

석유, 천연가스, 전력 등의 가격 개혁을 추진하고 순차적인 경쟁 가격 제

도를 실시해 천연가스의 채굴 가격 및 판매 가격, 인터넷 전력 가격과 판

매 전력 가격은 시장이 형성하고 전력의 수송과 분배 가격, 석유 및 천연

주로 시장을 통해 
에너지 가격이 

결정되는 메커니즘을 
형성하며?

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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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수송 가격은 정부가 결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 중점 

영역에 대한 개혁을 심화해 전력 체제의 개혁을 가속화하고 수급 쌍방의 

직접 교역을 추진해 경쟁적 전력 교역 시장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

지 관리 감독과 관련해 ‘행동계획’에서는 에너지 발전 전략, 계획, 정책, 표

준 등의 제정과 실시를 강화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지속적으로 행정 

심사 및 비준 사항을 취소하거나 아래로 이전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에너지 관리 감독의 강화를 통해 조직 체계와 법률 체계를 개선하고 관리 

감독 방식의 혁신과 간소화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중국 에너지 산업의 건강한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

다는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미래 에너지 시스템 개혁의 중점은 에

너지 가격 및 에너지 영역 독점에 대한 개혁, 에너지 시장 개방, 정부 기능

의 변화 등에 있다.

또한 에너지 과학기술 강국이 된다는 비전 아래 중국정부는 에너지의 

녹색·저탄소·스마트 발전이라는 전략적 방향과 안전 보장, 구조 고도화, 

에너지 절약, 배출 감소 등 장기 목표를 설정했다. 비정규적 유류 및 가스 

탐사·개발 등 9대 창조 혁신 영역과 셰일가스 등 20개 중점 창조 혁신 방

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셰일가스, 석탄층가스, 심해유류가스 개발 등 

주요 시범 프로젝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국가 차원에서 대형 

유전과 가스전 및 석탄층 가스 개발과 원자력 분야에서 대형의 선진적인 

수압반응기·고온가스반응기와 관련된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셰일가스, 심해유류가스, 가스 하이드레이트(Gas Hydrate), 차세대 원자력 

등 분야의 핵심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리고 심해유류가스와 비정규

적 유류가스 탐사·개발, 석탄 고효율·청정 이용, 선진적 원자력, 신재생

가능에너지 개발, 스마트그리드 등 중대형 에너지 프로젝트를 활용해 에

너지 장비 제조의 창조 혁신 플랫폼 구축을 가속화하며, 선진적인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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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장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에너지 장비 산업 

체계를 형성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국가 차원의 에너지 과학기술 창조 혁

신 및 에너지 장비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와 산학연이 상호 연계된 

창조 혁신 체계를 구축하며, 다원화된 에너지 과학기술 벤처 캐피탈 구축

을 장려하고, 에너지 과학기술 부문의 인재 육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4.�시진핑�시기�중국의�에너지�외교:�일대일로를�중심으로

1)�신에너지 안보관에 따른 중국 에너지 외교의 성과

후진타오에 이어 시진핑 시기에도 중국 에너지 외교는 ‘신에너지 안보

관’에 따라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주로 에너지 외교의 다변

화, 다자 에너지 기구에의 적극적 참여, 신재생에너지 국제 협력의 심화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내 차원의 에너지 정책과 달리 국

제 차원의 에너지 외교에서는 아직 신기후체제의 도래에 대한 적극적 대

응과 변화의 양상이 정확히 포착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기후변화

와의 상관성 속에서 국내 차원의 에너지 소비와 생산 혁명이 제기된 것과 

달리, 신재생에너지 국제 협력의 심화 외에는 후진타오 시기의 에너지 외

교의 기본 관점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신기후체제하

에서 에너지 안보가 과거 국가 중심에서 초국가적 관리와 협력의 방향으

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므로 중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1)�에너지 외교의 다변화

중국에서 소비되는 석유의 절반은 중동 지역에서 수입되는데, 석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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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은 모두 해상 운송을 통해 이뤄진다. 하지만 이 지역의 정세 불안으로 

인해 중국의 에너지 안보는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에너지 다변

화 전략은 시진핑 시기에도 여전히 중국 에너지 외교의 주요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중동 지역 국가들과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미 

라틴아메리카,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에너지 협력을 심화함으

로써 에너지 다변화 구도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 중국은 에

너지 외교의 다변화를 통해 해외에 4개의 주요 전략 거점을 구축했다. 즉, 

수단을 중심으로 하는 북아프리카 전략 거점, 카자흐스탄을 중점으로 하

는 중앙아시아 전략 거점, 베네수엘라를 중점으로 하는 라틴아메리카 전

략 거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중동 전략 거점이 그것

이다(闰世刚·刘曙光, 2014: 113).

걸프 만 6개국은 중국 석유 수입의 주요 국가들로, 중국은 사우디아라

비아와 ‘석유, 천연가스, 광산 영역의 협력에 관한 의정서’, ‘석유, 천연가

스, 광산 영역의 협력의정서의 보충 MOU’, ‘협력과 전략적 우호관계 강화 

공동성명’ 등의 여러 협력 문건을 체결했다. 2012년에는 쌍방이 사우디아

라비아에서 정유 시설 합자 건설에 관한 협의를 체결했는데, 이는 현재 중

국의 해외 에너지 협력 가운데 가장 큰 프로젝트로서 투자액은 약 100억 

달러이며, 연간 2000만 톤의 원유를 처리한다. 이란의 경우 미국의 금융 

제재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중국의 3대 석유 수입원으로서 중국의 이란 

석유 수입은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왔다.

중국은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는데, 양국 총리급 

정기 회담을 플랫폼으로 양국의 에너지 협력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2008년 이후 중러 양국은 ‘석유 영역의 협력 MOU’, ‘천연가스 협력 MOU 

로드맵’, ‘대(對)중국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에 관한 협정’ 등 여러 에너지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시진핑 시기에 접어들어 2013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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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양국은 2700억 달러에 달하는 장기 원유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

고, 향후 25년간 매년 4600만 톤의 러시아산 석유가 중국에 제공될 예정

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중러 간의 에너지 협력은 놀랄 만한 속

도와 규모로 확대되고 있다. 2014년 5월 가스프롬은 4000억 달러 규모의 

동부 가스 파이프라인(연간 38bcm) 공급에 합의해 ‘세기의 빅딜’이라고 불

린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는 서부 알타

이라인(30bcm) 공급에도 추가로 합의해 (공급량을??) 거의 두 배로 늘렸

다. 또한 중국 시노펙(Sinopec)과 러시아 로스네프트(Rosneft)가 공동 유

전 개발에 합의해 2012년 중러 공동개발기금을 설립한 후 중국 국부 펀드

의 러시아 유전 개발 참여 등이 본격화되고 있다(王楠·鄭立新, 2015: 

254~255). 

중앙아시아는 중국의 또 다른 중요한 에너지 수입원으로, ‘일대일로’ 추

진에 따라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간의 에너지 협력은 새로운 단계에 접

어들었다. 중국과 카자흐스탄은 ‘중국 카자흐스탄 원유 파이프라인 2기 

프로젝트 건설에 관한 기본 원칙 협정’, ‘전면적 전략 파트너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 성명’을 체결했다. (이로써?? 또한??) 쌍방은 천연가스 파이프

라인 1기 확장 공사(C선)와 2기 건설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으며, 아울러 원

유 파이프라인 확장 건설을 통해 매년 2000만 톤의 원유를 공급할 계획이

다(新華網, 2013). 또한 중국은 투르크메니스탄과 천연가스 협력을 진행하

고 있으며, D선 건설 추진과 함께 ‘중국 투르크메니스탄 우호 협력 조

약’, ‘중국 투르크메니스탄 전략적 파트너 관계 발전계획(2014~2018) 통

과에 관한 성명’ 등을 체결했다. 그리고 2013년 9월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

앙아시아 순방 기간 동안 D선이 통과하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과 각기 건설 운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중앙아시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은 A선, B선, C선, D선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

수정한 문장이 
맞는지 확인 
바랍니다.



참고문헌에는 
2013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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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2월에 A선이, 2010년 10월에 B선이, 그리고 2014년 5월에 C선이 개

통되어 연간 수송 능력이 중국 전체 소비량의 60%에 상당하는 550억m3에 

달한다. 연간 수송량이 300억m3에 달하는 D선이 개통되면 중국 중앙아

시아 천연가스 수송 능력은 매년 850억m3로 늘어날 전망이다(新華網, 

2014). 

이 외에도 중국은 라틴아메리카와도 적지 않은 에너지 투자 프로젝트

를 실시하고 있다. 2014년 7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라틴아메리카 4개국 방

문 이후 기초 인프라 외에 에너지 분야와 관련한 다양한 협력도 진행되고 

있다. 특히 반미 색채의 베네수엘라는 중국의 중요한 에너지 협력 파트너

이자 6%에 달하는 석유 수입원으로서 이미 에너지와 관련된 많은 협정을 

체결했으며, 양국은 에너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中華人民共

和國商務部, 2014). 브라질과의 에너지 협력도 강화되어 ‘에너지와 광업에 

관한 협력 의정서’, ‘10년 협력계획’ 등 에너지 관련 협정이 체결되었고, 

2010년에서 2019년까지 매년 1000만 톤의 브라질산 석유를 중국에 제공

하기로 했으며, 양국은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과 가공, 운송 등의 측면에

서 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2)�다자에너지기구에 적극 참여

후진타오 집권 후기에 형성된 ‘신에너지 안보관’에 따라 시진핑 시기에

도 에너지 소비국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다자에너지기구에 적극적으로 참

여해왔다.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의 강화에 따라 중국 또한 이에 상응해 

다자간 에너지 협력 레짐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 에너지 

레짐에서의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해 UN과 그 산하기구[UN개발계획

(UNDP), UN환경계획(UNEP), UN기후변화협약 사무국 등]에 적극 참여해 에

너지 의제와 관련한 모든 활동에 관여하고 있으며, 동시에 세계에너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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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계석유회의 등의 전문적인 국제 NGO에도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IEA와 실질적인 에너지 협력을 위해 2009년 10월 공동 성명

을 발표한 바 있으며, 국제 에너지 시장과 관련한 여러 문제에서 서로 밀

접한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제정해왔다. 그간 중국은 단지 IEA의 

옵서버 신분이라서 다자간 에너지 협력을 위한 효과적인 참여와 메커니

즘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吕淼, 2014). 하지만 2015년 11월에 개최된 

IEA 장관급 회의에서 중국은 IEA의 연맹국이 되었으며, 중국 국가에너지

국과 IEA 연합 성명을 체결해 2016~2017년 협력 계획과 프로젝트를 명확

히 했다(中國能源網, 2015). 현재 중국은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으로서 

IEA의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것과 관련해 이해득실에 따른 내부 논쟁

이 진행되고 있으나 IEA와의 협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지역적 에너지 협력 대화에도 중국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적

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10년 중국과 걸프 만 6개 회원국은 ‘전략 

대화에 관한 MOU’를 체결했고, 이를 통해 에너지 영역의 협력 강화를 위

한 상호 신뢰를 심화하고 있다. 2011년 9월에는 러시아, 타지키스탄, 키르

기스스탄 등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과 ‘시안(西安) 이니셔티브’를 공

동으로 발표해 에너지협력클럽을 적극 구축하고 에너지 협력의 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2013년 9월에는 SCO 제13차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

석이 에너지클럽 구성을 제안했으며, 2015년 7월에는 SCO의 다자간 에너

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통일적 에너지 시장 구축을 주장하기도 

했다(人民網, 2015). 중국은 아세안 및 동아시아정상회담(EAS)의 틀 안에

서 전개되는 에너지 협력에도 높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으며, ‘동아시아 에

너지 안보 세부 선언’을 지침으로 주요 에너지 소비국들과 에너지 안보, 

석유 시장, 석유 비축, 에너지 절감 및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시장 통합 

등 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다자간 에너지 협력에 
효과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를 위한 

메커니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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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에너지 국제 협력 심화

신에너지 산업은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서 국제적 경쟁이 치열하

게 이뤄지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중국정부는 이미 신에너지 산업을 경

제성장을 추진하는 동력이자 산업구조 고도화의 중요한 매개체로 인식하

고 있다. 중국은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을 통해 신에너지 분야의 국제 협력

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고 있으며, 지역기구의 신에너지 협력에도 적

극성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신기후체제의 도래에 따라 중국의 신에너지 

국제 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중국은 APEC 에너지 협력, EAS 에너지 협력, ASEAN+3 에너지 장관 대

화, SCO 에너지 협력 등을 플랫폼으로 지역 통합이라는 틀에서 역내 신에

너지 연구, 대체에너지 및 저탄소 에너지의 사용, 에너지 안보 등의 측면

에서 신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앞 장에서 살펴본 에너지 효율

과 절감 계획의 강화를 통해 수력 이용, 재생에너지 시스템의 확대, 바이

오연료의 생산 또는 이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민간 원전 개발을 통한 전통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 감소를 협력 의제로 설정하고 있다.

미국, EU를 주요 대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양자 협력 또한 중국의 신에

너지 국제 협력의 주요 구성 부분이다. 중미 간 신에너지 국제 협력 기제

와 대화는 주로 양국 간 정상회담, 에너지 대화, 전략 경제 대화 등을 통해 

이뤄지며, 양국은 이미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 협력 MOU’, ‘에너지·

환경 10년 협력 프레임워크’, ‘기후변화, 에너지와 환경 협력 강화에 관한 

MOU’, ‘에너지·환경 10년 협력 프레임워크하 녹색 협력 파트너 계획’ 등 

다수의 신에너지 관련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15 또한 2009년 11월에 체결

15 최근 중미 양국은 기후변화를 자국의 핵심 국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사안으로 인

식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감 및 효율성 향상, 신재생에너지 개

발, 셰일가스 개발 기술 협력, 청정 석탄 기술 및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 등의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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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중미 청정에너지 연합연구센터에 관한 MOU’에 따라 청정 석탄, 청정

에너지 자동차, 건축 에너지 절약 등 3개 우선 영역을 설정해 산학연 공동 

연구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16 중국 EU 신에너지 국제 협력 기제와 대화

는 주로 중국 EU 에너지 협력 대화와 중국 EU 정상회담을 통해 이뤄

진다. 이미 2005년 제8차 중국 EU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중국 EU 기

후변화 공동 성명’에서는 신에너지를 협력과 대화의 주요 영역으로 명확

히 설정한 바 있다. 그 이후 중국 EU는 이 협력 플랫폼을 통해 계속해서 

‘중국 EU 청정에너지 센터 공동성명’, ‘에너지 교통 전략 대화 MOU’, ‘탄

소 배출 제로에 근접하기 위한 제2단계 협력 MOU’ 등의 협정을 체결했다

(金樂琴, 2010: 17~23). 미국, EU 등 선진국과의 신에너지 기술 협력을 추

진함으로써 중국은 이들의 선진기술과 설비, 노하우 등을 적극 도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 신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적극 추동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시진핑 주석은 2015년 9월 UN 정상회의에서 행한 연설에서 

글로벌에너지네트워크(GEN)를 구축해 청정과 녹색 방식으로 글로벌 전

력 수요를 만족시킬 것을 제안했다. 글로벌에너지네트워크는 에너지 발

전 방식의 변화를 추진함으로써 에너지 발전이 자원, 시간과 공간, 환경의 

구속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청정에너지의 고효율 개발과 이용을 실현

하겠다는 구상이다. 수력, 풍력, 태양력 등 청정에너지를 주에너지로 해

서 인터넷 기반의 에너지 생산, 전환, 운송, 소비를 더욱 효율적이고 친환

경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기후체제가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동시에 개도국의 발전과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에

너지 네트워크 구상은 생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계 인구의 

서의 협력에 집중하고 있다. 

16 중미청정에너지연합연구센터(U.S.-China Clean Energy Research Center)에 대해서는 해

당 홈페이지(http://www.cerc.org.c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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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에 달하는 에너지 빈곤 인구에게 저렴한 전력 공급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中國新聞網, 2015).

2)�‘일대일로’와 중국의 에너지 외교:�문제점과 대응 방안

시진핑 시기 중국은 2014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이 되

면서 에너지 안보 정책을 더 한층 강화하고 있다.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

으로서 석유 등 에너지 공급 안전은 중국 에너지 안보에서 여전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세계 석유자원의 70%를 독점적으

로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에너지 공급 확보는 그리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에너지 수입원의 다변화를 통해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과 함께 수송로의 안전 확보를 여전히 에너지 외교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예컨대 중국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3국 국경이 접해 있는 말라카 해협을 통해 80% 이상의 석유를 수입하고 

있지만, 아직 이 지역에서 에너지 수송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군사 외

교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아시아 재균형 전략(Rebalancing to 

Asia)’에 따른 미국의 대중 봉쇄와 견제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발

생할 수도 있는 미국과의 충돌 가능성에 따라 이 지역에서 중국의 지정학

적 취약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중국은 시진핑 정부에 

들어와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라는 ‘일대일로’ 구축

을 통해 미국의 견제와 봉쇄를 우회해 에너지 안보를 적극 추구하고 있

다.17

17 2013년 9월과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앙아시아와 동남아를 각기 방문해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라는 ‘일대일로’의 공동 구축을 제안했다. 일대일로는 시

진핑 시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육상 

9월과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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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국들과의 에너지 협력은 ‘일대일로’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이며, 특

히 중앙아시아, 러시아, 중동 지역은 물론이고 동남아 지역은 ‘일대일로’

가 관통하는 국가들이 집중된 곳으로서 중국의 주요 에너지 공급원에 해

당한다. ‘에너지 발전 전략 행동계획(2014~2020)’에서도 ‘일대일로’와 관련

해 중국 국내 및 해외 에너지자원과 시장의 종합적 이용, 투자와 거래의 

병행, 해상 및 내륙 수송로를 동시에 중시할 것 등 해외 에너지자원 이용

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라는 ‘일대일로’ 전략 구상에 따라 6대 경제 회랑 구축이 추진되

고 있으며, 이는 중국에 에너지 수송로와 자원 확보, 에너지 기술·장비·

투자 프로젝트의 해외 진출 등 에너지 국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계기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외에도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미주, 아태 지역 등 5대 주요 에너지 협력 권역 형성을 가

속화하고 양자간·다자간 에너지 협력을 확대하며,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

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中國國務院, 2014).

2015년 3월 28일 공표된 ‘일대일로 공동 구축을 위한 비전과 행동’이라

는 공식 문건에 따르면, 인프라 연계 부분에서 “에너지 인프라의 상호 연

계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송유관·가스관 등 파이프라인의 안전을 공동

으로 수호한다. 접경 간 전력 및 송전 라인을 구축하며 역내 전력 네트워

크의 개량 및 개선을 위한 협력을 적극 추진한다”라고 명시했다. 이와 함

께 무역 원활 부분에서는 “석탄, 석유, 가스, 금속 광물 등 전통적인 에너

지자원의 탐사 및 개발과 관련된 협력을 확대하고 수력발전, 풍력발전, 원

자력발전, 태양에너지 등 청정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적

및 해상 실크로드의 복원을 통해 ‘아시아 재균형’ 전략이라는 미국의 견제와 봉쇄에 대응하

는 일종의 지정학적 전략으로 해석된다. 일대일로에 대한 지정학적 해석으로는 원동욱

(2015), 서정경(20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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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추진한다. 에너지자원의 현지 또는 근거리 가공 전환 협력을 추진하고 

상·하류 에너지자원을 통합해 하나의 산업 체인을 형성하도록 한다. 에너

지자원의 정밀 가공 기술, 장비 및 공정 서비스 분야의 협력을 강화한다”

라고 명시했다(國家發展改革委·外交部·商務部, 2015). 상기 내용 중 “에너

지 인프라의 상호 연계를 위한 협력 강화”, “전통적인 에너지자원의 개발

과 관련된 협력 확대”, “청정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 협력 추진”은 ‘일대일

로’를 통한 에너지 국제 협력 방안으로, 기존의 ‘신에너지 안보관’에 입각

한 에너지 전략과 일치한다.

‘일대일로’의 추진에 따라 중국과 연선(沿線) 국가들 간의 에너지 협력

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지만, 적지 않은 도전과 과제에 직면해 있는 것 또

한 사실이다. ‘일대일로’와 관련한 에너지 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

는지 여부는 이와 관련한 투·융자, 프로젝트 선정, 운영 및 관리 등의 기

본적 측면 외에도 지정학적 요인에 따른 다음과 같은 문제를 고려해야 한

다. 

우선, 미국, 러시아, 일본, 인도 등 이 지역과 관련한 강대국 간 지정학

적 이해관계와 전략적 배치의 문제다. 미국, 러시아, 인도 등 세계적 또는 

지역적 강대국 간 게임은 ‘일대일로’ 에너지 협력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이다. ‘일대일로’ 연선 국가는 대부분 미국의 영향력하에 있는 국

가들로서, 이들과의 에너지 협력 추진은 반드시 미국으로부터 영향과 제

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구소련에 포함된 지역

으로서 러시아의 전통적인 세력 범위 안에 있으며, 구소련의 에너지 운송

로와 무역 통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에너지 측면에서도 러시아와 밀

접한 연계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경우 중앙아시아와의 에너지 

협력에서는 러시아의 역내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물론 최근 중·러 양국 정상 간 ‘일대일로’와 ‘유라시아경제연합(E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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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협력 추진에 대한 합의에 따라 장애 요인을 해결해가고 있다. 이 외에

도 인도는 지역 강대국으로서 남아시아에 대한 타국의 개입과 간섭을 꺼

려하고 있으며, 일본 또한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려

고 하고 있다.

둘째, 역내 잠재적 지정학적 리스크의 문제다. 에너지 국제 협력의 진

행 과정에서는 반드시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 중국의 경우도 

최근 미얀마, 스리랑카, 우루과이, 멕시코 등에서의 실패 사례는 모두 지

정학적 리스크와 정치적 상황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대응이 결여됨에 따

라 조성된 결과이기도 하다. ‘일대일로’ 연선 국가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정치 문제는 비교적 심각한 상황이다. 육상 실크로드에는 종교 극단주의, 

민족분리주의, 국제 테러리즘 등의 문제가 상존한 지역 및 국가들이 집중

되어 있으며, 해상 실크로드인 동남아에서 북아프리카에 이르는 지역은 

‘불안정의 호(Arc of Instability)’에 해당한다(刘建国·梁琦, 2015: 18). 즉, ‘일

대일로’ 통과 지역은 테러리즘, 지방 군벌, 해적 등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

으나, 연선 국가의 안보 능력이 비교적 취약해 중앙아시아, 남아시아의 석

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이나 해상 운송 선박은 비교적 커다란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일대일로’ 연선 국가는 대부분 개발도

상국으로서 경제적으로 낙후하고 글로벌화 정도도 낮아 관련 법률이나 

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국내 정치의 불안정으로 인해 정책적 연속

성을 보장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협력 과정에서 정치적·경제적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셋째, 역내 다양한 에너지 협력 구상 간의 경쟁과 모순의 문제다. 미국

이 2011년 이후 추진 중인 ‘신실크로드 계획’은 중앙아시아의 석유, 천연

가스, 전력을 남아시아로 수송하는 통로를 구축한다는 구상으로, 중국의 

서부·서남부·남부 방향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및 에너지 통로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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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한다는 것이다.18 러시아의 경우는 2015년 1월에 출범한 ‘유라시아경제

연합’을 통해 자국 주도의 유라시아 경제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구소련에 

포함되었던 CIS 국가들과의 1520mm 광궤철도에 기반을 둔 경제 및 에너

지 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몽골 또한 최근 ‘초원길 이니셔티브’의 주

창을 통해 내륙 국가의 한계에서 벗어나 중국 몽골 러시아 경제 회랑

의 가교 역할을 자임하면서 더욱 많은 해외 투자를 도입해 국내 산업구조

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에너지와 광산업에서의 비교우위를 발휘하려 한

다. 인도 역시 ‘마우삼계획(Mausam Plan)’을 통해 자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질서를 구축함으로써 남아시아 지역 해양 수송로의 안전과 지역 주

도권을 확보하려 한다.19 물론 한국 또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시함

으로써 한반도와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를 관통해 유럽에 이르는 교통 

물류 및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을 시도하려 한다(원동욱, 2015: 15~17). 현

재 ‘일대일로’는 단지 러시아, 몽골의 유라시아 구상과(만??) 일정한 협력 

관계를 이루고 있을 뿐, 기타 구상과는 아직 경쟁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

다.

‘일대일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

해 중국은 에너지 외교의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다. 우선 중국은 미국, 

러시아, 인도 등 강대국과의 잠재적·현실적으로 경쟁 및 각축하는 구도임

에도 그들과의 에너지 협력에 대한 적극성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과는 동

남아에서 ‘메콩강 권역(GMS)’의 에너지 상호 연계 및 소통, 에너지 정책 등

의 영역에서 이미 협력을 진행해 일정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또한 중국

18 미국의 신실크로드 계획에 대해서는 김재관(2015) 참조.

19 마우삼 계획은 인도양 국가들 간의 해양·경제·역사·문화적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남아시아 

및 동남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견제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으며??) 모디 

인도 총리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Akhilesh Pillalamarri,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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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미국과 중앙아시아에서 지역 안전 보장과 파이프라인 안전 보호 등의 

영역에서 공동의 이익을 갖고 있으며, 중동 지역에서도 에너지 공급 안정

과 수송로 안보, 합리적 가격 유지, 기초 인프라 건설 등에서 잠재적 협력

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龚婷, 2015). 물론 중국은 ‘일대일로’ 연선 

국가와의 에너지 협력 영역에서 미국과 일정한 모순이 존재하기는 하지

만, 이러한 기능적 협력을 중심으로 점차 협력의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미

국의 견제와 반대를 극복하려 한다.20 러시아와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양국 관계의 급진전에 따라 에너지 분야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

으며, ‘일대일로’와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협력 추진에 따라 기존의 중앙아

시아를 둘러싼 에너지 경쟁 구도가 협력 구도로 전환되고 있다. 인도와는 

국가 및 기업 차원에서 에너지 영역의 경쟁 구도가 형성되어왔지만, 최근 

양국 기업 간에는 제3국 유전 및 가스전에 대한 공동 탐사와 개발이 추진

되고 있으며, 주요 에너지 소비 대국으로서 중동 등 산유국의 ‘아시아 프

리미엄’에 공동 대응함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협력

의 잠재력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수송로의 안전 확보라는 차원에

서도 중국과 인도는 협력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양국 모두 해상과 육상 에

너지 수송로의 안보에 비교적 커다란 리스크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말라

카 딜레마’의 해소를 위한 해상 수송로 공동 안보와 더불어 러시아 중국

인도로 이어지는 육상 파이프라인의 공동 구축과 같은 분야에서는 협력

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杨晨曦, 2014: 124~128).

에너지의 청정·고효율 이용이라는 국제적 추세에 따라 중국의 화석에

너지 소비는 점차 완만한 증가를 보이면서 향후 10~20년 내에 정점에 달

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탐사 및 개발 기술의 발전으로 셰일가스 및 메

20 최근 중미 간 에너지 협력에 대해서는 张司晨(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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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등 에너지원이 신속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 일정한 시기 동안 국

제 석유 및 가스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안정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배경 아

래 중국은 ‘일대일로’ 추진을 계기로 개별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공급을 안

정적·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안전한 에너지 수송로를 확보한다는 전통적 

에너지 안보관에서 상호 이익과 발전에 기초한 에너지 공동 안보의 방향

으로 나아가려 한다(刘建国·梁琦, 2015: 19). 즉, 각자 자국 이익의 최대화

를 추구하는 방향에서 호혜 공영, 이익 공유라는 에너지 협력의 새로운 방

향으로 전환해 ‘일대일로’ 연선 국가 간 긴밀한 에너지 경제 벨트를 조성함

으로써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에너지 공동 안보를 확보해나가려 한다. 또

한 신기후체제하 에너지 국제 협력이 녹색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

황에서 중국은 신에너지 품종의 수입 비중을 높이고 에너지 공급 구조의 

개선을 추구하려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신흥 에너지 산업과 신흥 에너지 

자원 구역 간의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선진국과의 에너지 효율 및 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협력을 진행하려 한다. 특히 중국 내 에너지 기업들로 

하여금 풍력, 태양력, 조력, 바이오 연료 등 신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 

및 국가에 대한 투자와 효율적 국제 협력을 유도하려 한다. 

이 외에 중국정부는 ‘일대일로’에 따른 에너지 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 기존의 거시적 측면에서는 국가 간 에너지 외교에 편중되고 미

시적으로는 에너지 무역과 투자 개발, 프로젝트 수주와 설비 수출에 중점

을 두었던 기존 방식에 대한 새로운 조정을 꾀하고 있다. 즉, 거시적으로

는 양자 및 다자 간 에너지 외교 외에 문화, 인문 등의 교류와 소통을 통해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미시적으로는 프로젝트 협력 외에 인문, 사회

복지 측면의 협력을 에너지 협력의 내용에 포함함으로써 에너지 국제 협

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도전에 적극 대처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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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결론

신기후체제가 도래함에 따라 에너지를 둘러싼 국제 관계는 더욱 복잡

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파리기후협약의 체결로 2020년 이후 교토의정서

를 대체해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포함되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시행

됨에 따라 각국은 자국의 에너지 구조에 대한 변혁을 꾀해야 한다. 중국 

역시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서 국내 경제의 뉴노멀 상황에 조

응하는 에너지 생산 및 소비의 개혁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해 화석에너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면서 신재생에

너지 개발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즉, 국내적으로 에너지 생산과 소비 

방식의 새로운 변혁을 추진하고 에너지 믹스의 최적화를 위한 조정과 함

께 안전하고 경제적이면서 동시에 청정한 현대적 에너지 산업 체계를 구

축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중국정부는 3절

에서 살펴본 ‘에너지 발전 전략 행동계획(2014~2020)’에 이어 에너지 ‘제13

차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이며, 환경오염, 기후변화, 도시화, 에너지 구조,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 중이다.21 2016년 3월 전

국인민대표회의에서 통과된 ‘제13차 5개년 계획’에서는 현대적 에너지 체

계의 건설을 제시하면서 에너지 구조의 최적화 및 고도화, 현대적 에너지 

저장 및 운송 네트워크 구축,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구축 등의 과제를 설

정했다(新華網, 2016). 이러한 상황에서 시진핑 시기 중국의 에너지 외교 

또한 신기후체제에 적응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

21 에너지 ‘제13차 5개년 계획’에서 다루는 주요 연구 주제는 총 21개로, 이에 대해서는 國家

能源局規劃司(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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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에너지 안보관’의 연장선상에서 에너지 다변화 전략 체계의 강

화다. 주변국의 에너지 자원은 미래에도 에너지 공급원을 꾸준히 확보해

야 할 중국 에너지 안보의 중요한 기반이라 할 수 있다. 2012년 중국이 주

변 국가로부터 수입한 석유, 천연가스, 석탄은 각기 전체 수입량의 13%, 

65.5%, 79.2%에 달한다. 이처럼 주변국의 에너지자원은 중국 에너지원의 

공급 안정에 매우 중요하며, 수송로 측면에서도 더욱 안전하다. 따라서 중

국의 에너지 외교는 중앙아시아, 러시아 및 아세안 국가들을 중점 대상으

로 해서 제도적 협력 틀을 강화하고, 주변 지역과의 에너지 안보 협력 기

제를 통해 새로운 시대에 조응하는 육·해상 ‘에너지 실크로드’ 구축에 주

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대

일로’ 전략에 따라 주변국과의 에너지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중동,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등과의 에너지 협력 확대를 통

해 중국 에너지 외교의 다변화 구도를 형성해나갈 전망이다.

둘째,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 체계의 심화와 그 속에서 중국의 위상 강

화다. 오늘날 에너지는 국제 관계와 국제 문제를 처리하는 중요한 전략적 

요소로서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 체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기존에는 

미국과 에너지 생산국을 중심으로 그들의 이익에 기초해서 에너지 거버넌

스 체계가 형성되었으나, 점차 주요 에너지 소비국의 참여를 통해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를 형성하는 데??)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중

국, 인도 등 에너지 소비대국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 중국은 글로벌 에너

지 거버넌스 체계의 새로운 구축 과정에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

로 전망되며, 주요 에너지 소비국과 전략적 대화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 체계의 변화를 주도해나갈 것이다. 또한 에너지 

생산국과의 협력은 물론이고 에너지 관련 국제기구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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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중국의 발언권을 점차 강화해나감으로써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대한 

감독과 긴급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에너지 개발과 공급의 국제적 안정화를 

추구해나갈 전망이다.

셋째, 지역 에너지 협력의 강화다. 호혜 협력, 다원 발전, 협동 보장이라

는 ‘신에너지 안보관’에 의거해 중국은 지역 에너지자원 개발에 적극 참여

하고 에너지 무역과 기술 협력을 확대해나갈 것이다. 그뿐 아니라 운송과 

금융 등의 보장적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공동의 에너지 안보라는 지역 에

너지 협력의 새로운 구도를 열어나갈 전망이다. APEC 비공식회의, SCO 

정상회담, EAS, 아세안+3 에너지 장관 대화 메커니즘 등을 협력의 플랫폼

으로 활용해 역내 고위급 에너지 협력 기제를 구축하고 에너지 기술 협력

과 교류를 적극 진행하며, 에너지 협력 영역과 공간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

획이다. 이를 통해 중국은 역내 에너지 기술과 자원요소의 비교우위를 통

한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분업 체계 형성을 주도함으로써 역내 에너지 협

력을 주도하려 한다. 이는 ‘일대일로’ 추진 과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넷째, 신에너지 국제 협력의 적극적 추진이다. 이는 신기후체제의 도래

에 따른 중국 에너지 외교의 새로운 과제로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

응하는 핵심적 조치다. 특히 신에너지 기술은 신기후체제하 중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중요한 기초이기도 하다. 중국은 신에너지 국

제 협력과 에너지 절약 및 배출 저감을 서로 결합해 해외 신에너지 기술, 

설비 및 노하우의 도입을 적시에 이룸으로써 신에너지산업의 자체 경쟁

력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미국, EU 등 선진국과의 신에너지 기술 

연구 개발에서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청정하고 안전하며 경제적

이고 신뢰할 만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을 시도함으로써 ‘책임 있

는 강대국’의 이미지를 수립해 점차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 체계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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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능력과 주도적 역할을 강화해나갈 전망이다.



참고문헌에는 
김연규·이철종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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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후변화체제에서의
EU의 에너지 안보 전략과성과*

22

정수현

1.�서론

20세기 중반 등장한 에너지 안보의 개념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그 의미

가 변화되어왔다. 원래 에너지 안보는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가

리키는 말이었다. 1970년대 국제사회는 두 차례의 석유 파동으로 인해 에

너지자원이 군사적·경제적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것을 깨달았

다. 이에 따라 서구 국가들은 에너지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IEA

를 설립하고 각국은 에너지 공급 경로와 에너지자원의 다변화를 통해 에

너지 안보를 확보하려 한다(김연규·유철종, 2009; Cherp et al., 2012). 하지

만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환경(특히 기후변화)과 사회적 분배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에너지 안보는 환경적·사회적 문제를 포괄하는 개

* 이 글은 정수현, ｢기후변화체제에서의 EU의 에너지 안보 전략과 성과｣, ≪동서연구≫, 제

28권 2호(2016)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신기후변화체제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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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으로 발전했다. 에너지 안보의 목표가 공급의 안정뿐만 아니라 환경의 

지속가능성과 저소득 계층의 에너지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확대된 

것이다(Kruyt et al., 2009; Cherp and Jewell, 2014; Cherp et al., 2012; 

Sovacool and Brown, 2010).

에너지 안보가 다차원적인 측면을 가지면서 이를 달성하는 방법 역시 

복잡해졌다. 만일 한 측면의 목표만 강조할 경우 다른 측면의 목표가 훼손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한 국가가 값싼 에너지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자국의 석탄자원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사용한다면 공급의 안정과 경제

적 경쟁력은 향상시킬 수 있겠지만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대로 어떤 국가가 에너지 안보의 환경적 측면만 강조해 온실가스 

배출을 엄격히 규제한다면 기업들의 경쟁력이나 저소득 계층의 구매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선진 산업국들이 이러한 다차원적인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

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

보기 위해 2000년대 중반 이후 EU의 에너지 정책과 성과를 조사했다. EU

는 일찍부터 세계 최대 에너지 수입 시장으로서 에너지 안보의 포괄적 측면

을 받아들여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왔다. 1990년대 중반부터 ‘공

급 안정(security of supply)’, ‘경제의 경쟁력(economic competitiveness)’, ‘환

경의 지속가능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을 에너지 정책에 목표로 설

정했으며 이는 2007년 체결된 리스본 조약(Treaty of Lisbon)을 통해 성문화

되었다(Selianko and Lenschow, 2015; IEA, 2014).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

적 방안으로 ‘2020 기후와 에너지 패키지’, ‘2020 에너지전략(2020 Energy 

Strategy)’, ‘에너지 로드맵 2050(Energy Roadmap 2050)’, ‘2030 기후 에너지 

정책 프레임워크(2030 Climate and Energy Policy Framework)’ 등에서 에너

지 안보를 강화시키는 중단기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다. 이 글

2014a? 201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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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유럽위원회(Europe Commission)가 작성한 문서들과 EU통계청

(Eurostat)의 자료들을 분석함으로써 이런 방안들의 세부적인 내용과 성과

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EU의 향후 에너지 정책을 전망하고 이것이 한

국정부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논의하려 한다.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2000년대 중후반 EU 에너지 안보 

위기를 불러일으킨 국내외적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3절에서는 이러한 에

너지 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에너지 공급과 기후변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

하기 위해 EU가 추진했던 에너지 정책들을 검토했다. 4절에서는 2010년

대 이후 에너지 관련 통계 자료들을 분석함으로써 EU 에너지 정책의 성과

와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이 연구를 통

해 발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EU의 에너지 정책이 한국 에너

지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했다.

2.�에너지�안보�위기의�확산과�원인

2000년대 말 EU에서 에너지 안보 위기의식이 확산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가스 분쟁으로 인해 안정적인 에너

지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둘째, 높은 에너지 가격이 EU 회원국들의 

국가 경쟁력을 하락시키고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켰다. 셋째, 기

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들이 시행되지 못하거나 시행되더라

도 실효성의 문제에 부딪혔으며 2005년 도입된 배출권거래제가 국가 경

쟁력의 약화를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 절에서는 EU통계청의 자료

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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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urostat(2016).연도 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참고문헌 확인 바랍니다.

<그림 10-1> EU의 에너지 의존도(1990~2010년)

1)�불안정한 에너지 공급

2006년과 2009년 발생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가스 분쟁은 EU 에너

지 안보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의 중단이 동유럽 국

가들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자 EU 회원국들은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

도, 특히 러시아에 의존적인 에너지 공급 구조에 대해 심각히 고민하게 되

었다. 에너지 공급의 불안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에너지의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아졌다. 1990년 44.2%였던 EU의 

에너지 의존도는 2010년 52.6%까지 상승했고, 석유, 천연가스와 고체연

료의 수입 의존도는 각각 4.5% 16.7%, 21.6%가 증가했다(<그림 10-1> 참

조). 이런 에너지 의존도의 상승은 EU 회원국들의 에너지 생산 감소와 직

접적으로 연관이 있었다. 2010년 EU 28개 회원국의 총 원유 생산량은 

8871만 3200TOE로 2003년의 1억 4225만 5300TOE의 62.4% 수준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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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urostat(2016).연도 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참고문헌 확인 바랍니다.

<그림 10-2> EU의 에너지 생산량(2003~2010년)

했으며, 천연가스, 석탄, 원자력의 생산량도 자원의 고갈과 자원 개발에 

대한 환경 훼손 우려와 함께 꾸준히 감소했다. 2000년대에 재생에너지 생

산량이 급속히 증가하긴 했지만 다른 에너지자원의 생산량 감소를 대체

하기에는 불충분했으므로 EU 회원국들은 수입을 통해 에너지 부족분을 

채워나갈 수밖에 없었다(<그림 10-2> 참조). 

둘째, 에너지 공급에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다. 2000년대 

이후 러시아는 고체연료, 원유, 천연가스의 최대 공급국이었다. 에너지별

로 살펴보면 2010년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의 수입은 2003년과 비교해 

14.6% 줄어들었지만, 고체연료와 원유는 각각 15.6%와 2.3% 증가했다

(<그림 10-3> 참조). 2006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분쟁 이후에도 러

시아로부터의 고체연료 및 원유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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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urostat(2016).연도 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참고문헌 확인 바랍니다.

<그림 10-3> EU의 에너지자원 수입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단위: %)

EU로서는 러시아에 의존적인 에너지 공급 구조를 개선하고 가스 및 원유 

시장의 단기적인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했다.

셋째, 낙후된 EU의 전력 시설은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에 부

적합했다. EU 회원국들의 발전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석탄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를 기반으로 한 전력 생산 능력의 절반가량이 수십 년 내에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따라 발전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투자와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 및 전력 생산의 타당성에 대한 고려가 장기적

인 차원에서 이뤄져야 했다. 또한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에

너지 공급을 저탄소화하고 전력 공급 체제도 변화시켜야 했다. 화력발전

소의 가동률을 낮추는 대신 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양을 높이고 EU 회원

국들 간에 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에너지 네트

워크 통합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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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전력 요금 및 가스 요금은 1MWh당 US달러이며, 원유 가격은 1배럴당 US달러임.

자료: IEA/OECD.

<그림 10-4> EU 주요 회원국 및 미국의 에너지 가격(2010년)

 

2)�국가 경쟁력의 약화

EU가 직면한 또 다른 문제는 EU의 에너지 가격이 경쟁 상대국인 미국

에 비해 높다는 것이었다. 2010년 OECD의 자료에 따르면 EU의 주요 회

원국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의 전력 요금은 미국의 전력 요금보

다 두 배 이상 높았다. 2010년 산업용 전력 요금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

아, 영국이 1MWh(메가와트시)당 각각 106.95달러, 135.83달러, 258.09달

러, 121.06달러인 데 비해 미국은 1MWh당 67.89달러에 불과했다. EU 주

요 회원국의 산업용 및 가정용 가스 요금 역시 미국보다 1.5배에서 2.5배

가량 높았다(<그림 10-4> 참조). 이는 한편으로 미국에서 셰일가스와 같은 

비전통가스의 생산이 증가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EU의 

저탄소 정책과 규제가 전력 가격을 상승시켰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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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kWh당 유로(euro).

자료: Eurostat(2016).연도 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참고문헌 확인 바랍니다.

<그림 10-5> EU의 전력 요금(2005~2010년)

2010년 미국의 원유 수입 가격은 배럴당 76.02달러로 EU의 주요 회원국

보다 2.47~4.58달러가 낮았다(<그림 10-4> 참조).

이런 높은 에너지 가격은 무엇보다 EU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2013년 IEA의 세계 에너지 전망(World Energy Outlook)에 따르면 세계 

수출 시장에서 EU의 에너지 집약 상품(특히 화학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10%가량 감소하는 반면, 미국과 신흥 경제 국가들의 에너지 집약 상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IEA, 2014). 또한 2000년

대 말 이후 전력 도매시장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2005년 이후 가구당 전력 

요금은 매년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저소득층은 정부의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는 기업들보다 에너지 가격 상승에 더 큰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

었다(<그림 10-5> 참조).

3)�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과 국가 경쟁력

2014a? 201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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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이후 EU는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2% 이상 상승

하지 않도록 국제사회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Vogler, 2013). 이는 1997년 12월 제3차 당사자총회에서 교토의정서를 채

택하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조항에 대한 부속서 국

가들의 국내적 발발과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미국의 비준 거부로 인해 

의정서는 2005년에야 발효될 수 있었다. 

교토의정서의 발효와 함께 EU는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다. 배출권거

래제는 회원국들에 의무 감축 할당량을 배정했으며 규제의 강도를 시기

별로 높여나갔다. 제1기(2005~2007년)는 ‘시행을 통한 학습(learning by 

doing)’의 시범 운영 시기로 탄소 가격을 결정하고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모니터와 등록 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제2기(2008~2012년)

는 질소산화물을 배출권거래제에 포함시키고 회원국들의 온실가스 유상 

할당을 10% 이내로 배당하도록 했다. 제3기(2013~2020년)는 제1기와 제2

기에서 실시한 국가할당계획(National Action Plans: NAPs)을 EU 차원의 단

일 할당으로 전환하고 온실가스 유상 할당의 비율을 늘이기로 결정했다

(Parker, 2010).

제2기까지의 시행 과정에서 배출권거래제는 두 가지 큰 문제점을 드러

냈다. 먼저 배출권의 과잉 공급은 급격한 탄소 가격의 하락을 가지고 왔다. 

배출권거래제는 EU가 ‘배출거래지침’을 통해 회원국들에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배정하고 각 회원국은 자국의 기업에 배출 허용 총량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 제1기는 거래배출권의 95%를 무상으로 

할당하고 5% 내에서 경매로 규제 대상 기업들이 구입하게 했으며 제2기에

는 배출권의 무상 할당량을 줄여 10% 내의 할당량을 기업들이 경매를 통

해 구입하도록 했다(정혁, 2014). 하지만 대부분의 회원국은 자국의 기업에 

온실가스를 무상으로 할당했으며 경매를 통한 유상 할당이 이뤄지는 경우

162쪽의 
국가행동계획과
는 다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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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매우 드물었다. 가령 제1기 동안에는 25개 회원국 중 4개국만 경매를 실

시했고 5%까지 경매를 실시한 국가는 덴마크밖에 없었다(Parker, 2010; 

Ellerman and Buchner, 2007). 또한 기업들은 사용하고 남은 온실가스 배출

권을 차기연도나 다음 거래 기간으로 이월(banking)할 수 있었으며 교토의

정서에 명기된 청정개발체제와 공동이행제도를 통해 추가적인 배출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공급 과잉은 2000년대 말 세계 경기 침체로 인

한 온실가스 배출 급감과 함께 탄소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된다

(Ellerman and Buchner, 2007; 정혁, 2014; 이한수, 2014). 2009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8년보다 11.6% 감소했고 탄소 가격은 이산화탄소 1톤당 25

유로에서 8유로로 떨어졌다. 이로 인해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European Commission, 2010c: 3).

다음으로 탄소 누출(carbon leakage)로 인해 EU 회원국들의 기업 경쟁

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탄소 누출이란 기업들이 이산화탄소 배

출 규제가 강한 국가들로부터 규제가 없거나 약한 국가들로 생산시설을 

이전함으로써 이 국가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한

다(정혁, 2014: 157~158; European Commission, 2010c: 10). (탄소 누출이 주

로 발생하는 개발도상국의 기업들에 비해→삭제??) EU의 기업들은 배출

권 구입에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므로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없거나 약

한 국가들의 기업들보다 가격 경쟁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EU 

회원국들은 엄격한 배출권거래제가 자국의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으며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이러한 우려를 가중시켰다.

3.�EU의�에너지�안보�전략과�에너지�정책

참고문헌을 
수정했습니다. 

수정된 참고문헌 
참조해 출처의 
연도가 바르게 

들어갔는지 확인 
바랍니다.

이러한 공급 과잉 
때문에 2000년대 말 
세계 경기가 침체되자 

온실가스 배출이 
급감했으며, 이는 탄소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참고문헌에는 
이한우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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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일찍부터 앞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의 안정’, ‘경쟁력 강화’, ‘환경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에너지 

정책의 목표를 세웠다. 2000년대 중반까지는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에서 

볼 수 있듯 ‘지속가능성’에 EU가 에너지 정책의 초점을 맞추었지만, 2000

년대 중후반 발생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가스 분쟁과 세계 금융위

기는 EU가 ‘공급의 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더 큰 주안점을 두도록 만들었

다(IEA, 2014). 더 구체적으로 EU는 이런 목표들을 달성할 방안으로 에너

지 시장의 통합, 에너지 공급의 다각화, 환경 규제의 강화와 재생에너지 

생산의 확대를 추진한다. 

 

1)�에너지 시장과 에너지 네트워크의 통합

에너지 시장과 에너지 네트워크의 통합은 EU의 오랜 과제였다. 1985년 

단일유럽의정서는 유럽 단일 시장을 구축하는 데 에너지 분야를 포함시

키지 않았지만 각료이사회(Council of Ministers)는 에너지 시장의 통합을 

논의했으며 유럽이사회 조사보고서는 역내 시장을 위해 회원국들의 에너

지 시장 개방과 재정적 장애물의 제거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Dutton, 

2015: 2). 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초반에는 전력과 가스 시장의 통합을 

위한 지침들이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까지 에

너지 시장의 통합을 위한 노력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EU의 기반이 되는 

마스트리히트 조약(Maastricht Treaty)이 EU에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권한

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이성규·이대연·정소라, 2014). 하지만 EU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시장과 네트워크를 통합하려는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에너지 시장의 통합은 공급자들의 가격 경쟁을 부추김으로써 에

2014a? 201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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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수입과 공급 가격을 낮출 수 있다. EU는 세계 최대의 에너지 수입 시

장임에도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공급자들과 계약을 맺음으로써 비슷한 

시장 규모의 미국보다 가격 결정에 불리한 입장이었다(최현필·이연주, 

2015). 하지만 EU 차원에서 석유나 천연가스를 공동으로 구매할 경우 수

입 가격을 낮추고 EU의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다. 또한 2000년대까

지 각국의 에너지 공급자들은 대부분 에너지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

문에 소비자들에게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력과 가스를 공급할 

수 있었다. 만일 에너지 시장의 통합으로 다수의 기업이 각국에 에너지를 

자유롭게 공급한다면 에너지 가격이 하락될 것이다.

둘째, 회원국의 에너지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유럽 내 ‘에너지 섬(energy 

islands)’ 국가들의 고립을 종식시킴으로써 에너지 부족이나 에너지 기반

시설의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들이 인접국들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에너지 시장과 네트워크의 통합은 회원국들에 에너지 공급의 다

양성을 보장하고 비용 대비 효율성이 가장 높은 에너지자원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는 특히 러시아에 대한 동유럽 국가들의 에너지 의존

도를 낮출 수 있다(Palle, 2013).

셋째, 에너지 네트워크의 통합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키고 스마트그

리드 기술과 결합해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회원국들이 통합

된 에너지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국가들에 에너지를 수출하기 용이하므

로 잠재성 있는 재생에너지를 개발하려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Palle, 

2013).

그렇기 때문에 리스본 조약은 EU에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을 주

었고 2009년 유럽의회는 전력과 천연가스의 역내 에너지 시장에 대한 포

괄적인 법률인 ‘제3차 에너지 패키지(Third Energy Package)’를 승인했다. 

제3차 에너지 패키지는 전력과 가스의 회원국 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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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규제협력기구(Agency for the Cooperation of Energy Regulators: ACER) 

설립에 관한 3개의 규정(Regulation)1과 전력과 가스의 역내 시장의 법규

에 관한 2개의 지침(Directives)2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주요 목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에너지 전송 기관을 에너지 공급 기관과 발전 기관으로부터 분할

(unbundling)시키려 한다. 만약 한 기업이 에너지 발전과 전송 사업을 함

께 맡고 있다면 이 기업은 다른 경쟁자가 자신의 기반시설에 접근하는 것

을 막을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어렵게 만들고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전력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역

내 시장의 공정 경쟁을 위해 독립 규제 기관의 역할을 강화시켰다. 셋째, 

유럽 에너지규제협력기구를 설립해 회원국들 간의 가스관과 전력 네트워

크의 운용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고 역내 에너지 시장 내 활동을 관리 감독

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넷째, 회원국들의 송전망운영자

(transmission system operators: TSOs)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유럽송전망운

영자연합체(European Networks for Transmission System Operators for 

Electricity: ENTSO-E)와 유럽가스관운영자연합체(European Network for 

1 Regulation (EC) No 713/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ly 

2009 establishing an Agency for the Cooperation of Energy Regulators; Regulation (EC) 

No 714/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ly 2009 on 

conditions for access to the network for cross-border exchanges in electricity and 

repealing Regulation (EC) No 1228/2003; Regulation (EC) No 715/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ly 2009 on conditions for access to the natural gas 

transmission networks and repealing Regulation (EC) No 1775/2005.

2 Directive 2009/7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ly 2009 

concerning common rules for the internal market in electricity and repealing Directive 

2003/54/EC; Directive 2009/7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ly 2009 concerning common rules for the internal market in natural gas and repealing 

Directive 2003/55/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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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mission System Operators for Gas: ENTSO-G)를 설립해 배전망과 파이

프라인을 통해 EU 회원국들의 전력과 가스의 운송을 최적화시키려 한다. 

다섯째, 에너지 소매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한

다. 에너지 사용자들이 추가 비용 없이 에너지 공급자를 선택 및 변경할 

수 있게 하고 에너지 소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했으며, 공

급자와의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를 해결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Dutton, 2015).3 

이와 같은 법적인 규정과 지침에 기반을 두고 EU는 2011년에 가스와 

전력의 역내 에너지 시장을 2014년까지 완성시키겠다고 공표했다. 즉, 

2015년 이후 어떤 회원국도 유럽 가스와 전력 네트워크로부터 고립시키

지 않겠다는 것이다(Leal-Arcas, Ríos and Grasso, 2015). 이에 대한 추가적

인 조치로 유럽이사회는 회원국들의 상이한 전력 규정을 통합해 법적 구

속력이 있는 법유럽 네트워크 규정(Network Codes)의 제정을 추진했으며 

유럽송전망운영자연합체가 3개 분야의 10개 네트워크 규정을 작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4 

이와 더불어 지역적 차원에서도 에너지 시장의 통합을 추진했다. 2006

년에는 에너지규제위원회(Council of European Energy Regulator: CEER)가 

유럽 전력 시장의 결합과 단일 시장의 설립을 위해 유럽 지역 이니셔티브

3 https://ec.europa.eu/energy/en/topics/markets-and-consumers/market-legislation(2016

년 1월 19일 검색).

4 3개 분야 네트워크 규정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결 규정

(Connection Codes)은 발전소와 대규모 소비자들이 송전망에 연결할 때 필요한 요건을 제

시한다. 둘째, 운영 규정(Operational Codes)은 전력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

록 송전 시스템 운영자들이 실시간으로 시스템 운영에 대비하는 운영 계획과 일정을 세우

게 한다. 셋째, 시장 규정(Market Codes)은 에너지 공급자들의 다변화와 경쟁을 부추기고 

현재 기반 시설의 최적화를 용이하게 한다. http://networkcodes.entsoe.eu/what-are-

network-codes/what-are-network-codes-data/(2016년 1월 19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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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시작했으며 에너지규제협력기구와 EU 회원국 규제 기관들은 전력 분

야의 ‘EU 에너지 업무 계획 2011~2014(EU Energy Work Plan for 2011~

2014)’를 세우고 4개의 로드맵을 마련했다. 이 로드맵에서 역내 에너지 시

장을 위해 시행하겠다고 밝힌 정책으로는 유럽단일가격 시장결합모델

(single European price market coupling model), 국가 간 지속적인 일중거

래시스템(intraday trading system), 유럽 단일 규칙과 중장기 간 송전 권리

를 위한 유럽단일할당플랫폼(a single European allocation platform), 공동

으로 조정한 용량계산법(capacity calculation methodologies)과 망사형 네

트워크에서의 플로 기반 할당법(flow-based allocation method in highly 

meshed networks) 등이 있다(Dutton, 2015: 11). 이 중에서 시장 결합 모델

은 낮은 가격의 전력 시장이나 지역이 에너지 네트워크를 통해 높은 가격

의 전력 시장이나 지역에 두 지역의 전력 가격이 같아질 때까지 전기를 계

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역내 에너지 시장과 범유럽 전

력 프로젝트의 핵심 사안이다(Dutton, 2015: 18).

2)�에너지 공급의 다각화

2000년대 중반 이후 EU는 에너지 공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러시아 

천연가스를 대체할 회원국들의 자원 생산을 격려하는 동시에 에너지 수

입의 다변화를 모색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네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EU는 회원국들의 에너지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한다. ① 1990년대 이후 석탄, 원유, 원자력 생산의 

감소(<그림 10-2> 참조)를 만회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시킨다. EU는 ‘2020 기후와 에너지 패키지’에서 2020년까지 에너지 

소비의 2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목표를 세우고 ‘재생에너지지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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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했으며 재생에너지와 저탄소에너지에 관한 대규모 투자 사업의 재원

을 조달하기 위해 유럽투자은행과 유럽재개발은행 등의 금융 기관과 협

력해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금융 이니셔티브(Sustainable Energy Finance 

Initiative)를 추진한다(European Commission, 2008: 13). ② 천연가스를 대

체할 에너지자원으로 석탄을 다시 주목한다. 1990년대 이후 유럽에서 러

시아 천연가스의 수입이 증가한 이유 중 하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

해 많은 석탄 화력발전소를 탄소 배출량이 적은 천연가스발전소로 대체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석탄 액화 및 가스화 기술과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저탄소 석탄발전설비에 대

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탄소 가격이 하락하고 고유가로 인해 석탄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발전 분야에서 석탄 사용률이 다시 높아졌다(Dickel 

et al., 2014: 42~43). ③ 셰일가스의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폴란드, 

영국 등에 셰일가스의 매장량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면서 유럽위원회는 

노르웨이의 협력하에 베를린 화석연료 포럼(Berlin Fossil Fuel Forum)에서 

저비용, 친환경적인 셰일가스 개발을 논의했다(European Commission, 

2008: 14). 

둘째, EU 회원국들은 LNG 수입을 확대한다. 2011년 LNG는 EU의 천연

가스 수입과 소비의 약 20%를 차지했다. EU는 겨울철 천연가스 성수기에 

대응할 만한 LNG 수입 수용력을 이미 갖추고 있었지만 몇 개의 회원국은 

LNG 수입 터미널을 추가적으로 건설할 계획을 세웠다(Ratner et al., 

2013). EU가 LNG 수입을 장려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LNG는 

가스 수송에서 파이프라인보다 장거리 이동이 가능해서 러시아를 대신해 

미국이나 카타르로부터의 천연가스 수입을 확대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

이다. 둘째, LNG 수송선이나 터미널은 가스관보다 지리적 제약을 덜 받으

므로 여러 기업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시장 경쟁이 활성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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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기 때문이다(Leal-Arcas, Ríos and Grasso, 2015; European 

Commission, 2008). 

셋째, EU는 남부회랑을 통해 중앙아시아와 중동에서 생산된 천연가스

를 유럽으로 직접 수입한다. 2002년부터 중앙아시아의 천연가스를 수입

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터키와 오스트리아 간 나부코 가스관(Nabucco 

Pipeline) 건설 계획이 사업 타당성의 이유로 사업 추진 전망이 불확실해

지면서 2000년대 중후반부터 아드리아 해 횡단 가스관(Trans Adriatic 

Pipeline: TAP)과 아나톨리아 횡단 가스관(Trans-Anatolian Gas Pipeline: 

TANAP)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부상했다. 2개의 가스관은 나부코 가스관

보다 소규모로서 전자는 터키 서부 국경으로부터 그리스, 알바니아와 아

드리아 해를 관통해 이탈리아로 이어주는 시설이며, 후자는 아제르바이

잔의 천연가스를 조지아와 터키를 통해 유럽으로 수송하는 시설이다

(Ratner et al., 2013). 2008년 유럽이사회는 EU 에너지 안보 및 연대 실행

계획(EU Energy Security and Solidarity Action Plan)에서 남부회랑을 통한 

천연가스 수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회원국들에 아제르바이잔과 투르크

메니스탄 등과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European Commission, 

2008: 4).

넷째, 북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에너지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 알제리, 

이집트, 리비아와 나이지리아는 유럽의 주요 석유 및 가스 공급국들로서 

EU는 이 국가들로부터 에너지자원 수입을 확대함으로써 에너지 공급 경

로와 자원의 다변화를 추진한다. 사하라 횡단 가스관(Trans-Sahara Gas 

Pipeline) 건설 계획은 그 대표적인 예로서, EU는 유럽개발기금(European 

Development Fund)과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과 아프리카 지역공동

체(African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와 협력해 사하라 횡단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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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라이인 건설 계획을 도움으로써 나이지리아의 천연가스를 니제르

와 알제리를 경유해 스페인과 남유럽으로 수입하려 한다(European 

Commission, 2008).

3)�‘2020�기후와 에너지 패키지’의 시행

EU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에너지 공동 전략인 ‘2020 기후와 에

너지 패키지’를 채택하고 2020년까지 달성할 세 가지 목표를 발표했다. 첫

째,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보다 20% 감축시킨다. 둘째, 재생에

너지의 사용을 총 에너지 소비의 20%, 수송의 10%까지 증가시킨다. 셋째, 

1차 에너지 소비를 20% 감소시킨다. 이런 목표들은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조치였지만 공급의 안정성이나 국가 경쟁력을 저해시켜

서는 안 된다는 과제 역시 가지고 있었다. 이를 위해서 EU는 온실가스 배

출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의 생산을 늘리고 에너지 효율성

을 향상시키는 방안들을 마련했다.

먼저, EU는 ‘배출권거래제’의 유상 할당량을 늘이고 ‘공동노력결정

(Effort Sharing Decision: ESD)’의 내용을 강화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

시키려 한다. 앞 절에서 살펴봤듯이 배출권거래제의 제1기와 제2기에는 

대부분의 회원국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무상으로 기업에 할당했는데, 이

것이 공급 과잉을 유발함으로써 탄소 가격의 하락을 가져왔다. 이러한 문

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3기부터 EU의 발전 분야 기업들은 경매를 통해

서만 유상 할당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산업 분야 역시 2020년에는 70%, 

2027년에는 100%까지 유상 할당이 확대될 예정이다(정혁, 2014). 공동노

력결정은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분야 ― 가령, 항공과 국제 해양 수송을 

제외한 운송, 빌딩, 농업, 폐기물 등 ― 에 온실가스 배출의 국가별 목표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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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National Action Plans, https://ec.europa.eu/energy/en/topics/renewable-energy/national-acti

on-plans(2015년 1월 20일 검색).

<그림 10-6> EU 27개 회원국의 2020년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

우는 것이다. 이런 분야에서 EU 전체로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보다 10% 감축할 예정이며, 회원국의 경제적 역량에 따라 서로 다

른 목표치를 설정했다(European Commission, 2013a).

다음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2009년 유럽의회는 ‘재생

에너지지침’을 제정했다. 이 지침에 따라 EU는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사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20%까지 늘리기로 했으며 

<그림 10-6>과 같이 각각의 회원국에 목표치를 부여했다. 스웨덴, 핀란

드, 덴마크 등 일찍부터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많았던 북유럽 국가들은 대

체적으로 높은 목표치를 부여받았으며, 베네룩스 3국과 몰타 등에는 상대

적으로 낮은 목표치가 주어졌다. 이 같은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각 회원

국은 국가실행계획을 작성해서 EU에 제출해야 했다(Klessmann et al., 

이런 분야에서는 
EU 전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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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Wettestad, Eikeland and Nisson, 2012).

재생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EU 회원국들이 채택한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① 많은 국가들은 고정요율의 발전차액지원제나 변동요율

의 프리미엄(feed-in premium)을 채택해 전력 분야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sources for electricity, RES-E) 사용을 지원한다(Klessmann et al., 

2011: 7642). ② 대표적인 냉난방 분야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으로는 투자 

보조금과 세금 감면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 회원국의 냉난방 분야 재생에

너지(Renewable Energy Sources for Heating And Cooling: RES-H/C) 지원 

정책은 전력 분야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이는 2009년까지 냉난방 분야 재생에너지 사용에 관한 EU 지침이 부재한 

것에 기인한다(Klessmann et al., 2011: 7643). ③ 많은 회원국은 수송 분야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Sources in Transport: RES-T) 지원에서 바이

오연료 사용 확대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해 세금 감면과 쿼터제를 

결합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Klessmann et al., 2011: 7646).

마지막으로 2012년 유럽의회는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에너지 효율

지침’을 승인했다. 지침의 핵심 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① 2020년 에너지 

효율 목표를 “1차 에너지에서 1474Mote,5 최종 에너지에서 1078Mote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6라고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명시한다. ② 회원국은 

2020년의 에너지 향상 목표를 세부 지표(1차 에너지와 최종 에너지 소비, 1

차 에너지와 최종 에너지 절약, 에너지 집약도)에 기반을 두어 설정하고 이를 

달성 방법과 함께 유럽위원회에 알린다. ③ 회원국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건물 개조의 장기적 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또한 중앙

5 Million tonnes of oil equivalent의 약자다.

6 이 목표는 2013년 크로아티아의 EU 가입과 함께 1차 에너지에서 1483Mote, 최종에너지에

서 1086MTOE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되었다(European Commission, 2013b).

MTOE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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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매년 ‘건물에너지성능지침’에서 요구하는 에너지 효율성에 미치지 

못하는 정부 건물의 3%를 개조해야 한다(European Commission, 2013b).

이런 지침과 함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유럽의회가 승인한 법적 장

치로는 ‘에코디자인지침’, ‘에너지라벨링지침’,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건

물에너지성능지침’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에코디자

인지침은 제품 작업 전 과정에 걸쳐 친환경성을 고려해 제품을 설계해야 

한다는 원칙을 설정했다. 이는 환경 영향 감소 및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

해 에너지자원을 확보하고 환경을 보전하겠다는 목적을 가진다. 둘째, 에

너지라벨링지침은 식기세척기,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등의 전자제품

과 공산품에 대한 에너지 소비 표시를 의무화시켰다. 이는 최종 소비자가 

에너지 소비 정보를 비교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도록 유도

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에너지디자인지침과 에너지라벨링지침은 제

조국에 상관없이 EU 시장에 출시된 에너지 관련 모든 제품에 적용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EU에서의 제품 판매가 금지된다.7 셋째, 2002년 

제정되고 2010년에 개전된 건물에너지성능지침은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통해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축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8

7 http://www.eishub.or.kr/industryinfo/marketanalysis_view.asp?idx=61910(2016년 1월 19

일 검색).

8 주요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규모로 개보수하는 건물에 대해 에너지 효율성 최

소 요건을 확대 적용한다. 둘째, 회원국들이 비용 최적 수준의 에너지 효율성 최소 요건을 

비교할 수 있도록 기준 산정 방법을 각국의 정부 및 관계 기관에 제공한다. 셋째, 2021년부

터 신축하는 모든 건물은 ‘제로 에너지 빌딩(nearly zero-energy building)’이어야 한다. 넷

째, 공공 부문 건물이 우선적으로 에너지 절약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장려한다(이종

영, 2011; European Commission, 2013b). 

에코디자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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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EU�에너지�정책의�성과와�문제점

1)�에너지 시장의 통합

제3차 에너지 패키지 이후 EU 회원국들의 에너지 시장과 에너지 네트

워크의 통합이 점차적으로 진행된다. 먼저, 전력과 가스 역내 시장은 점차 

활발해지고 투명해졌다. 2014년 5월 한 달 동안 EU 회원국들 간의 전력 

조류(power flow)는 평균 29.3TWh(시간당 테라와트)로써 2013년 같은 기

간보다 10%가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EU 역내 시장에서의 전력거래의 확

대에 따라 2014년 EU 회원국들 간 전력 송전과 EU의 에너지 소비의 비율

은 2010년의 10%보다 3% 증가한 13%로 상승했다(European Commission, 

2014d). 유럽송전망운영자연합체 회원국들 간의 전력 거래량 역시 2014

년에는 424TWh로, 2010년보다 77TWh가 증가했다(<그림 10-7> 참조). 가

스 분야에서는 2013년 프리즈마(PRISMA) 플랫폼이 설립되어 유럽 가스의 

70%의 수송을 담당하는 28개의 송전 시스템 운영자들이 시장 결합 모델

을 통한 투명하고 통합된 방식으로 가스를 거래한다(European 

Commission, 2014a).

또한 지역적인 차원에서도 에너지 시장의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핀

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는 일찍부터 노드풀(Nordpool)을 설립해 

지역 전력 시장을 설립했고, 프랑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독일, 프랑스

가 주도한 5자간 포럼(Pentalateral Forum)은 전력뿐만 아니라 가스시장의 

통합도 추진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4a; Palle, 2013; 이성규·이

대연·윤영주, 2015). 발트 해 에너지 시장 상호 연결 계획(Baltic Energy 

Market Interconnection Plan: BEMIP)은 노르딕 국가들과 발트 3국의 전력

시장을 서로 개방함으로써 발트 3국의 에너지 고립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

테라와트시 
아닌가요?

앞에서 MWh는 
메가와트시로 
표기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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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NTSO-E.

<그림 10-7> 2010~2013년 유럽송전망운영자연합체 회원국들의 전력 거래(단위: TWh)

지 가격을 낮추려 한다.9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EU 에너지 시장이 완전 통합되기에는 아직 갈 길

이 먼데, 바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단일 에너지 시장을 조성

하기 위한 기반시설이 아직까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 현재 유럽의 

국가 간 전력과 가스 수송 시스템은 역내 에너지 시장을 구축하고 에너지 

섬을 전력과 가스의 중심 네트워크에 연결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최현

필·이연주, 2015).

둘째, EU 회원국들 간의 서로 다른 규제는 역내 자유로운 에너지 거래

를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EU는 범유럽 네트

워크 규정 등 법적 구속력이 있는 에너지 관련 규정을 제정하려고 하지만 

9 https://ec.europa.eu/energy/en/topics/infrastructure/baltic-energy-market-interconnection-

plan(2016년 1월 23일 검색). 



상향식 / 하향식의 
번역과 영문이 
맞지 않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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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회원국이 에너지 기업을 국영으로 소유하거나 (에너지 기업과??) 깊

은 유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민감하게 대응한다. 또한 EU의 에

너지 규제는 러시아의 가스프롬 같은 EU 비회원국 기업들과 분쟁의 소지

를 안고 있다(이성규·이대연·정소라, 2014).

셋째, EU 회원국과 규제 기관의 역내 에너지 시장 내 활동을 관리 감독

하기 위해 설립된 에너지규제협력기구의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다. 에너

지규제협력기구는 규제 기관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경우에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주로 권고나 의견서만 제

출할 뿐이다(최현필·이연주, 2015). 이러한 문제 때문에 역내 에너지 시장

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에너지규제협력기구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한 기관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이 효과

적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10 

넷째, 유럽이사회가 주도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은 에너지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와 도움이 없으면 효

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현재로서는 이 행위자들은 EU 차원에서의 통합보

다는 가까운 인접국과의 지역 통합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를 추진하

고 있다. 그러므로 안젤리크 팔레(Angelique Palle)는 유럽이사회가 EU 차

원의 에너지 시장 통합을 서둘러 추진하기보다는 지금 진행되는 지역 차

원에서의 통합을 돕는 상향식(bottom-up)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한

다(Palle, 2013).

2)�수입 다변화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10 http://www.energy.or.kr/web/kem_home_new/energy_issue/mail_vol12/pdf/issue_73_

01.pdf(2016년 1월 21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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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urostat(2016).연도 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참고문헌 확인 바랍니다.

<그림 10-8> EU의 에너지 의존도(2010~2014년)

2000년대 말부터 EU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정책

을 추진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2010년에 

52.6%였던 EU 전체 회원국의 에너지 의존도는 2014년에 53.4%로 오히려 

0.8% 높아졌다. 더욱이 천연가스와 고체연료의 에너지 의존도는 5% 이상 

늘어났다(<그림 10-8> 참조). 이는 북해의 원유 생산 감소로 덴마크와 영국

의 에너지 의존도가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다. 2010년에 

-15.7%와 28.4%였던 덴마크와 영국의 에너지 의존도는 2014년에 12.4%

와 45.5%로 각각 28.5%와 17.1%가 증가했다. 하지만 <표 10-1>에서 볼 

수 있듯이 EU의 전체 회원국 중에서 절반 이상인 18개국에서는 에너지 의

존도가 낮아졌다.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수입 역시 큰 변화가 없었다. <표 10-2>에서 보

듯 2013년 EU 전체 회원국들의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량은 12만 5745TOE

로 2010년의 10만 9807TOE보다 1만 5875TOE 증가했다. 특히 독일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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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011 2012 2013 2014 의존도 변화

EU 28 52.6 54 53.3 53.1 53.4 0.8

벨기에 77.9 75.5 76.1 77.4 80.1 2.2

불가리아 39.6 36 36.1 37.7 34.5 -5.1

체코 25.6 28 25.3 27.9 30.4 4.8

덴마크 -15.7 -5.6 -2.6 13.3 12.8 28.5

독일 60.1 61.6 61.3 62.6 61.4 1.3

에스토니아 13.6 12 17 11.9 8.9 -4.7

아일랜드 86.6 90 85.1 89.3 85.3 -1.3

그리스 69.2 65.1 66.5 62.2 66.2 -3

스페인 76.7 76.3 73.1 70.4 72.9 -3.8

프랑스 49.1 48.7 48.1 48 46.1 -3

크로아티아 46.6 49.4 48.9 47 43.8 -2.8

이탈리아 82.6 81.4 79.2 76.8 75.9 -6.7

키프로스 100.8 92.4 97 96.4 93.4 -7.4

라트비아 45.5 59.9 56.4 55.9 40.6 -4.9

리투아니아 81.8 81.7 80.3 78.3 77.9 -3.9

룩셈부르크 97.1 97.3 97.5 97 96.6 -0.5

헝가리 57.3 50.9 51.1 51.1 61.1 3.8

몰타 99 101.3 101 104.2 97.7 -1.3

네덜란드 30.4 30.3 30.6 26.3 33.8 3.4

오스트리아 62.8 70.2 64.4 61.6 65.9 3.1

폴란드 31.3 33.4 30.6 25.6 28.6 -2.7

포르트갈 75.1 77.7 79.3 72.9 71.6 -3.5

루마니아 21.9 21.6 22.7 18.5 17 -4.9

슬로베니아 48.6 47.7 51.1 46.9 44.6 -4

슬로바키아 63.1 64.3 60.2 59.2 60.9 -2.2

핀란드 47.8 52.9 46.3 48.5 48.8 1

스웨덴 36.6 36.2 28.6 31.6 32 -4.6

영국 28.4 36.2 42.3 46.4 45.5 17.1

자료: Eurostat(2016).연도 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참고문헌 확인 바랍니다.

<표 10-1> EU 회원국별 에너지 의존도의 변화(2010~2014년)(단위: %??)

탈리아의 수입량이 크게 늘어났다. 반면 러시아 원유의 수입량은 다소 감

소했다. 이처럼 러시아로부터의 천연가스 수입이 감소하지 않은 이유는 

유럽 에너지 기업들이 러시아 국영 기업인 가스프롬과 10년에서 35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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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011 2012 2013 수입량 변화

EU 28 109,870 111,532 106,703 125,745 15,875 

벨기에 459 65 0 0 -459 

불가리아 2,608 2,764 2,485 2,698 90 

체코 7,453 9,041 7,468 8,464 1,011 

덴마크 0 0 0 0 0 

독일 33,996 32,859 32,632 39,977 5,981 

에스토니아 689 627 670 678 -11 

아일랜드 0 0 0 0 0 

그리스 2,066 2,848 2,453 2,574 508 

스페인 0 0 0 0 0 

프랑스 7,524 6,566 6,441 9,195 1,671 

크로아티아 1,046 0 0 0 -1,046 

이탈리아 14,964 19,743 18,071 28,073 13,109 

키프로스 0 0 0 0 0 

라트비아 1,125 1,755 1,716 1,698 573 

리투아니아 3,053 3,349 3,263 2,661 -392 

룩셈부르크 327 284 290 260 -67 

헝가리 9,070 7,951 8,010 7,767 -1,303 

몰타 0 0 0 0 0 

네덜란드 4,039 2,022 2,931 4,291 252 

오스트리아 7,922 8,537 8,950 6,562 -1,360 

폴란드 3 3 5 6 3 

포르트갈 0 0 0 0 0 

루마니아 2,230 2,659 2,469 1,341 -889 

슬로베니아 495 434 365 490 -5 

슬로바키아 6,098 5,907 4,801 5,509 -589 

핀란드 4,703 4,118 3,683 3,501 -1,202 

스웨덴 0 0 0 0 0 

영국 0 0 0 0 0 

자료: Eurostat.

<표 10-2> EU의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량 변화(2010~2013년)(단위: TOE)

지의 장기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 기업들은 2020년에 125bcm 

이상을, 2030년에 70bcm 이상을 가스프롬으로부터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수백 유로에서 수천억 유로를 위약금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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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011 2012 2013 수입량 변화

EU 28 233,752 228,719 227,357 229,888 -3,864 

벨기에 16,735 16,036 14,928 16,597 -138 

불가리아 5,933 5,725 6,483 6,578 645 

체코 4,963 4,125 4,569 4,241 -722 

덴마크 903 1,171 301 1,757 854 

독일 36,205 37,296 37,378 35,625 -580 

에스토니아 171 97 616 275 104 

아일랜드 0 0 0 17 17 

그리스 8,948 6,039 9,075 8,632 -316 

스페인 10,632 11,370 9,406 9,208 -1,424 

프랑스 22,917 18,911 15,107 14,410 -8,507 

크로아티아 2,289 2,121 1,689 1,971 -318 

이탈리아 15,060 14,573 13,950 16,880 1,820 

키프로스 52 2 47 27 -25 

라트비아 407 328 219 326 -81 

리투아니아 9,351 8,993 8,725 9,134 -217 

룩셈부르크 0 0 0 0 0 

헝가리 6,897 6,952 6,253 6,052 -845 

몰타 0 0 148 713 713 

네덜란드 30,909 30,991 32,802 32,988 2,079 

오스트리아 695 1,214 1,179 1,112 417 

폴란드 22,504 23,066 24,979 23,547 1,043 

포르트갈 217 530 380 1,810 1,593 

루마니아 2,752 1,567 1,813 2,763 11 

슬로베니아 20 32 29 27 7 

슬로바키아 5,484 6,036 5,389 5,886 402 

핀란드 13,116 12,817 12,432 12,807 -309 

스웨덴 9,286 10,262 9,339 7,333 -1,953 

영국 7,306 8,465 10,121 9,172 1,866 

자료: Eurostat.

<표 10-3> EU의 러시아 원유 수입량 변화(2010~2013년)(단위: TOE)

불해야 한다(Dickel et al., 2014: 4). 2013년 EU 전체 회원국의 러시아 원유 

수입량은 22만 9888TOE로 2010년의 23만 3752TOE보다 3864TOE가 줄

어들었다. 프랑스의 경우 러시아(로부터의??) 원유 수입량이 37%가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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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urostat.

<그림 10-9> EU의 에너지 생산량(2010~2014년)(단위: TOE)

나 감소했다(<표 10-2> 참조).

이와 같이 EU의 에너지 의존도(가 낮아지지 않고??)와 러시아 천연가

스 수입량이 줄지 않는 것은 에너지 공급 다변화 정책이 별다른 성과를 거

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원인은?? 그 결과??) 우선, <그림 10-9>에서 보

듯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EU 회원국들의 에너지 생산량은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감소하는 추세다. (이로 인해??) 첫째, 북해 유전에서 생산되

는 원유가 고갈 단계에 접어들고 채굴 비용이 증가함으로써 유럽(특히 영

국)에서의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유럽의 셰일가

스는 2020년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생산될 예정이며, 셰일가스의 매장량

과 가치는 전망하기 힘들다. 엑슨모빌(ExxonMobil)과 마라톤(Marathon) 

같은 기업들은 사업성을 이유로 폴란드에서 셰일가스 개발 투자를 중단

했다(Dickel et al., 2014: 15). 둘째, 석탄과 원자력 생산량 역시 2010년대

우선과 다음에 
해당하는 문장이 

에너지 공급 다변화 
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원인이가요? 
결과인가요? 그 

다음에 나오는 첫째, 
둘째... 도 앞의 문장과 

어떤 관계인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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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마찬가지로 환경 보존과 안정성을 이유로 감소하는 중이다. 더욱이 후

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소의 안정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독일, 

벨기에, 스페인, 스위스, 영국 등이 2020년대 이후 원자력발전소를 폐쇄

하기로 결정했다(Dickel et al., 2014: 46). 다만 2010년 이후에도 재생에너

지의 생산이 꾸준히 증가함으로써 유럽에서 화석연료 생산을 대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자리 잡았다.

다음으로 EU의 수입 다변화 정책 역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이로 

인해??) 첫째, LNG 터미널에 대해 신규 투자를 했음에도 글로벌 LNG 투

자 프로젝트의 연기, 아시아로부터의 가스 수요의 증가, 북아프리카로부

터의 공급 부족 등의 이유로 LNG 수입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IEA, 

2014). 둘째,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아제르바이잔만 남부회랑을 통해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수출량을 확대하고 있으며 투르크메니스탄, 우즈

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은 유럽 시장보다는 중국에 대한 수출에 집중하고 

있다(Dickel et al., 2014: 24~27). 셋째, 2010년 이후 알제리, 이집트, 리비

아로부터 천연가스의 수입은 국내 정치의 불안정과 자국 시장의 확대로 

오히려 감소했으며 2020년 이후 이러한 상황에 큰 변화가 일어날지는 매

우 불확실하다(Dickel et al. 2014: 17~21).

3)�‘2020�기후와 에너지 패키지’의 성과와 문제점

2013년까지의 EU 회원국들의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지표들을 고려

해볼 때 EU가 ‘2020 기후와 에너지 패키지’에서 설정한 20-20-20 목표는 

2020년에 대부분 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성과를 온실가스 배

출량, 재생에너지 사용량, 에너지 효율성이라는 세 가지 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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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uropean Environment Agency.

<그림 10-10> 2013년 EU 회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1990년 배출량＝100) 

첫째, (온실가스 배출량 측면에서 보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을 1990년 수준보다 20% 감축하겠다는 목표는 이미 거의 달성했다. 2013

년 EU 28개 회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수준 대비 80.2%에 불과

하다. 더 구체적으로 1990년과 2013년의 국가별 배출량을 비교해서 살펴

보면 <그림 10-10>에 나타난 결과와 같다. 냉전 이후 경제 침체를 겪었던 

동유럽 국가들(불가리아, 에스토니아,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의 온

실가스 배출량은 급격히 감소한 반면에 남유럽 국가들(스페인, 키프로스, 

몰타, 포르투갈 등)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에 비해 오히려 증가했다.

둘째, (재생에너지 사용량 측면에서 보면??) 2013년 EU의 최종 에너지 

소비 중에서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비율은 16%로, 2005년의 재생에너

지 사용 비율 8.7%에 비해 7.3% 상승했으며 2020년 목표 달성까지는 4%

가 남았다(<그림 10-11> 참조).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연평균 0.81%가 증가할 것은 고려해볼 때, 2020년 EU의 재생에너

지 비율은 목표했던 대로 2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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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urostat.

<그림 10-11> 2013년 EU 회원국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과 2020년 목표와의 차이

로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의 증가 정도나 2020년 목표 달성 여부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리투아니아, 스웨덴은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이미 2020년 목표를 초과한 반면, 아일랜드, 프

랑스, 네덜란드, 영국은 2020년 목표보다 7% 이상 못 미친다.

<표 10-4>는 2005년과 2013년의 EU 회원국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을 분야별로 보여준다. 전체 EU 28개 회원국 평균을 살펴보면 2013년 전

력 분야, 냉난방 분야, 수송 분야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2005년에 비해 

각각 10.6%, 6.2%, 4.0% 증가했다. 냉난방 분야와 수송 분야에 비해 전력 

분야 재생에너지 사용 증가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풍력과 바이

오매스 에너지 기술 발전에 기인한 것이다(Klessmann et al., 2011). 회원국

들의 분야별 재생에너지 사용 증가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력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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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분야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냉난방 분야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수송 분야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2005년 2013년 증감 2005년 2013년 증감 2005년 2013년 증감

EU 28 14.8 27.5 +12.7 10.3 17.7 +7.4 1.4 5.9 +4.5 

벨기에 2.4 13.4 +11.0 3.4 7.8 +4.4 0.2 4.9 +4.7 

불가리아 9.3 18.9 +9.6 14.3 28.3 +14.0 0.3 5.3 +5.0 

체코 3.7 13.9 +10.2 9.1 16.7 +7.6 0.5 6.1 +5.6 

덴마크 24.7 48.5 +23.8 22.1 37.8 +15.7 0.2 5.8 +5.6 

독일 10.5 28.2 +17.7 6.8 12.2 +5.4 3.7 6.6 +2.9 

에스토니아 1.1 14.6 +13.5 32.2 45.2 +13.0 0.2 0.2 +0.0 

아일랜드 7.2 22.7 +15.5 3.5 6.6 +3.1 0.0 5.2 +5.2 

그리스 8.2 21.9 +13.7 12.8 26.9 +14.1 0.0 1.4 +1.4 

스페인 19.1 37.8 +18.7 9.4 15.8 +6.4 1.0 0.5 -0.5 

프랑스 13.8 18.3 +4.5 12.4 17.8 +5.4 1.7 7.8 +6.1 

크로아티아 32.8 45.3 +12.5 10.8 36.2 +25.4 0.4 2.1 +1.7 

이탈리아 16.3 33.4 +17.1 4.6 18.9 +14.3 0.8 4.5 +3.7 

키프로스 0.0 7.4 +7.4 10.0 21.8 +11.8 0.0 2.7 +2.7 

라트비아 43.0 51.1 +8.1 42.7 52.2 +9.5 1.3 3.2 +1.9 

리투아니아 3.8 13.7 +9.9 30.1 41.6 +11.5 0.5 4.2 +3.7 

룩셈부르크 3.2 5.9 +2.7 3.6 7.4 +3.8 0.1 5.2 +5.1 

헝가리 4.4 7.3 +2.9 6.0 12.4 +6.4 0.4 6.9 +6.5 

몰타 0.0 3.3 +3.3 2.2 14.6 +12.4 0.0 4.7 +4.7 

네덜란드 6.3 10.0 +3.7 2.1 5.2 +3.1 0.2 5.7 +5.5 

오스트리아 62.4 70.0 +7.6 22.6 32.6 +10.0 2.8 8.9 +6.1 

폴란드 2.7 12.4 +9.7 10.1 13.9 +3.8 1.0 5.7 +4.7 

포르트갈 27.7 52.1 +24.4 32.1 34.0 +1.9 0.2 3.4 +3.2 

루마니아 28.8 41.7 +12.9 18.0 26.8 +8.8 1.0 3.8 +2.8 

슬로베니아 28.7 33.9 +5.2 18.9 33.3 +14.4 0.3 2.6 +2.3 

슬로바키아 13.5 23.0 +9.5 5.0 8.7 +3.7 1.1 6.9 +5.8 

핀란드 26.9 31.4 +4.5 39.2 51.9 +12.7 0.4 21.6 +21.2 

스웨덴 50.9 63.3 +12.4 51.8 68.1 +16.3 3.9 19.2 +15.3 

영국 4.1 17.8 +13.7 0.8 4.5 +3.7 0.3 4.9 +4.6 

자료: Eurostat.

<표 10-4> EU 회원국의 분야별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의 재생에너지 사용 증가율이 높은 국가는 포르투갈(+24.4), 덴마크

(+23.8), 스페인(+18.7), 독일(+17.7), 이탈리아(+17.1)다. 반면에 재생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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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사용 증가율이 낮은 국가는 룩셈부르크(+2.7), 헝가리(+2.9), 몰타

(+3.3), 네덜란드(+3.7), 프랑스(+4.7)다. 냉난방 분야의 재생에너지 사용 

증가율이 높은 국가는 크로아티아(+25.4), 스웨덴(+16.3), 덴마크(+15.7), 

슬로베니아(+14.4), 이탈리아(+14.3)이며, 낮은 국가는 포르투갈(+1.9), 아

일랜드(+3.1), 네덜란드(+3.1), 슬로바키아(+3.7), 영국(+3.7)이다. 수송 분

야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증가율이 높은 국가는 스웨덴(+12.8), 핀란드

(+21.2), 스웨덴(+15.3), 헝가리(+6.5), 오스트리아(+5.1), 프랑스(+6.1)이

며, 낮은 국가는 스페인(-0.5), 에스토니아(0), 그리스(+1.4), 크로아티아

(+1.7), 라트비아(+1.7)다. 

종합적으로 회원국들의 분야별 재생에너지 사용 증가율은 두 가지 특

징을 보인다. 하나는 28개 회원국 중에서 전력 분야 재생에너지 사용 증

가율이 EU 전체 평균인 12.7%보다 높은 국가는 9개국에 불과하다는 것이

다. 나머지 19개 회원국의 전력 분야 재생에너지 사용 증가율은 EU 전체 

평균 증가율보다 낮다. 이는 전력 분야에서 높은 재생에너지 사용 증가율

이 몇몇 국가의 높은 증가율에 기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국

가마다 분야별 재생에너지 사용 증가율이 크게 차이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포르투갈의 경우 전력 분야의 재생에너지 사용 증가율은 24.4%로 

유럽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았지만, 냉난방 분야와 수송 분야의 재생에너

지 사용 증가율은 각각 1.9%와 3.2%로 EU 전체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았

다. 반대로 핀란드의 경우 전력 분야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증가율은 4.5%

로 다른 회원국의 증가율에 비해 낮았지만, 냉난방 분야와 수송 분야에서

의 재생에너지 사용 증가율은 각각 12.7%와 21.2%로 EU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

셋째,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2014년 EU 28개 회원국들의 1

차 에너지 사용량은 2005년 1차 에너지 사용량의 88% 수준이다(<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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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urostat.

<그림 10-12> 2014년 EU의 1차 에너지 사용량(2005년 사용량=100)

10-12> 참조). 이런 추세를 볼 때 2020년까지 1차 에너지 사용량을 2005년

에 비해 20% 감축하겠다는 목표는 거의 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

로 1차 에너지 사용량을 살펴보면 그리스, 이탈리아, 리투아니아는 2020 

목표를 초과 달성했으며, 에스토니아, 폴란드, 폴란드는 2005년보다 오히

려 1차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했다. 대체적으로 경제 침체의 어려움을 겪

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의 1차 에너지 사용량이 많이 감소했다.

이러한 에너지 정책의 성과와 함께 2014년 EU는 ‘2030 기후 에너지 정

책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여기서 설정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보다 40% 감소시킨

다. 둘째, 2030년 전체 에너지 사용량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최소 27% 이상으로 한다. 셋째, 2030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현재 추세보다 

최소 27% 이상 향상시킨다(European Council, 2014). 하지만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 실행 과정 중에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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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첫째,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에너지 효율 향상이라는 

EU의 목표가 상호 간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보다는 서로 상충하기도 한다.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와 에너지 효율 향상이 반드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은 아니다. 기대 이상의 에너지 절약과 재

생에너지 생산은 배출권거래제 배출 할당량의 수요 감소를 부추김으로써 

탄소 배출권 가격을 낮추고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기업들의 기술 개

발 노력과 투자를 약화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 재생에너지 사용 및 에너

지 효율이 향상되면 (온실가스에 미치는 영향력이→삭제??) 배출권거래

제 영향력이 약화되어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에는 큰 변화가 없을 수 있다

는 것이다(European Commission, 2013a).

둘째,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정책만으로는 에너지 공급의 안정이

나 경제적 경쟁력을 보장할 수 없다. 저탄소 정책은 전력 가격을 상승시킴

으로써 에너지 빈곤을 야기하고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

고 있다(Bürgin, 2015). 유럽이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세금과 

부담금은 EU 평균적으로 가구당 전기 요금의 6%, 산업 전기 요금의 8%를 

차지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4c; Bürgin, 2015). 이런 전기 요

금의 상승은 에너지 집약 산업의 경쟁을 낮추고 빈곤 계층이 에너지 비용

을 감당하기 어렵게 만든다(European Commission, 2013a). 2011년(만 해

도??) EU 전체 인구의 11%가 주택에 필요한 난방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

(European Commission, 2014c). 그러므로 재생에너지가 비용 대비 효율성 

높은 에너지자원이 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해야 하며 재생에너지가 EU 

회원국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에너지 네트워크의 통합을 가속화

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및 에

너지 효율 정책을 시행해야 하며, 에너지 공급 루트를 다양화하고 유럽 자

수정한 문장이 
맞는지 확인 
바랍니다.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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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서 에너지자원을 개발하는 등의 방안이 수반되어야 한다(European 

Commission, 2013a).

셋째, 온실가스 감축이나 재생에너지 사용 증가에 비해 에너지 효율성

의 향상은 더딘 편이다. 2020 기후와 에너지 패키지의 세 가지 목표 중에

서 2020년까지 1차 에너지 사용량을 20% 감축하겠다는 목표만 유일하게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은 매년 

1.4% 높아질 뿐이다. 이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건물을 개조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낙후된 건물과 시설을 

개조하는 비율을 높이기 위한 재정적 지원이나 투자가 필요하다.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은 단지 에너지 가격을 낮춤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 공급의 안정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유럽이사회

에 따르면 에너지를 1% 절약하면 가스 수입이 2.6% 감소할 것이라고 한

다. EU에서 천연가스의 40%가량이 난방에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건

물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European Commission, 2014b; IEA, 2014).

넷째, 20-20-20 목표 달성에서 EU 회원국들 간에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

는 회원국들이 다양한 정치적·경제적·환경적 특징과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이 각 국가와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력은 적응 능력이 각기 차이 나므로 서로 다르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개

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에너지 효율성 향상 등이 시급하게 필요한 국가

일수록 이에 대응하는 정책을 추진할 경제적 역량이 부족하다(European 

Commission, 2013a). 그러므로 유럽이사회는 이런 국가들이 ‘2020 기후와 

에너지 패키지’와 ‘2030 기후 에너지 정책 프레임워크’에서 명시한 정책들

을 추진하는 데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

다고 권고한다. 또한 단일한 정책을 모든 회원국에 일괄적으로 강요하기 

수정한 문장이 
맞는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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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국가들의 상황에 맞추어 더욱 유연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3a).

4.�결론

2000년대 중후반 EU에서 에너지 안보 위기의식이 확산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2006년과 2009년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가스 분쟁으로 

인해 에너지 공급에 대한 불안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둘째, 경쟁 상대국인 

미국에 비해 에너지 가격이 높아 EU 회원국들의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었

기 때문이다. 셋째,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문과 함께 상품과 전력 생산 비용을 증가시

킨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EU는 공

급의 안정, 경쟁력 강화, 환경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에너지 정책의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에너지 시장과 에너지 네트워크의 통합, 에너지 공

급의 다각화, 온실가스 규제의 강화,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에너지 효율

성의 향상 등의 방식으로 달성하려 한다.

현재까지 EU 에너지 정책의 성과는 사안마다 엇갈린다. 첫째, 에너지 

시장의 통합은 점진적으로 지역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기

술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유럽 국가들 간의 전력 및 가스 수

송 시스템의 연결과 EU 차원의 통합된 규제는 아직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

다. 둘째, 에너지 공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추진했던 EU 내 에너지 생산의 

증가와 에너지 수입 다변화 정책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는 

EU의 기업들이 가스프롬과 장기간 일정량 이상의 천연가스를 수입해야 

하는 계약을 맺고 있고 고갈된 원유자원을 대신할 수 있는 석탄과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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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산이 환경 규제와 안정성의 이유로 계속 감소하기 때문이다. 다만, 

재생에너지 생산이 매년 증가함으로써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화석연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2020년까지 에너지 체제

의 지속가능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설정한 온실가스 20% 감축, 전체 에너

지 사용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 에너지 효율성 20%(로 증

대??)의 세 가지 목표는 거의 달성됐거나 곧 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러한 성과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에너지 안보의 환경적인 측면은 많

이 개선되었지만 공급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EU의 취약성

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EU 에너지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이 우리나라 정부에 주는 시사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에너지 안보를 공급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지 말

고 에너지자원이 환경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만일 공급적인 측면만 고려해서 화석연료의 생산이나 수입을 확

대한다면 장기적으로 환경위기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며, 반대로 환경적

인 측면만 너무 강조한다면 에너지 비용의 상승으로 인한 국가 경쟁력 하

락과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증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서로 상충될 수도 있다. 가령, EU와 같이 기대 이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이 증가하거나 에너지 효율성이 향상되면 배출권거래제의 탄소 가격이 

하락해 이 정책들이 전체적으로 온실효과 배출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해

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에너지 안보 정책을 고정화시키기보다는 경제적 

상황과 사회적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의 

에너지 가격 협상력을 높이고 에너지 공급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긴

밀한 동북아 에너지 협력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특히 EU

의 GDP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제 규모로 인해 에너지 수입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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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서 우리처럼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본과 협력한다면 서로

에게 큰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1장 신기후체제하 일본의 에너지 외교 315

11 신기후체제하
일본의 에너지 외교

이승주

1.�서론�

일본은 에너지 외교의 초점을 전통적으로 에너지원과 공급선의 다변

화, 에너지 상류 산업 진출, 자원 수출국과의 관계 강화에 맞추었다. 그러

나 2011년 이후 일본의 에너지 외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대한 전환점에 

접어들고 있다. 우선,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은 에너지 수급 구조의 근본

적인 변화 압력에 직면하면서 국내적 차원의 에너지 정책은 물론 대외적 

차원의 에너지 외교의 방향을 재설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글로벌 차

원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되는 신기후체제의 수립은 일본의 에너지 

외교의 변화를 촉진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다. 

이 장에서는 두 가지 변화 요인으로 인해 일본 에너지 외교가 변화하는 

양상을 검토하려 한다. 신기후제체제의 수립은 일본 에너지 외교에 새로

운 딜레마를 제시하고 있다. 일본은 교토의정서 출범을 주도하는 등 신기

후체제의 수립과 관련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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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의 에너지 수급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함에 따

라 신기후체제 협상을 주도하는 데서 국내적 차원의 장애 요인이 다수 대

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에너지 외교의 중심축을 국제적 파트너십의 

강화와 개도국 지원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국제적 파트너십의 강화는 탄

소 배출 감소를 위한 선도적 모델을 일본이 자발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확

산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에너

지 외교의 목표는 ‘아름다운 별을 위한 행동(Action for Cool Earth: ACE)’에 

집약되어 있는데, 일본이 혁신과 응용을 통해 감축을 위한 모델을 선도적

으로 이행하고, 개도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점차 지구적 차원으로 확산

시키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일본 에너지 외교의 두 번째 방향은 개도국의 적

응 노력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다. 즉, 일본의 경험을 활용해 기후변화 취약국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

함으로써 신기후체제에서도 일본의 리더십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인 것이

다. 일본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공동 신용 메커니즘(Joint Crediting 

Mechanism)’에 잘 나타나 있다. 

다음에서는 동일본대지진과 신기후체제라는 두 가지 변화 압력에 직면

해 일본정부가 추진해온 에너지 외교의 새로운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

하려 한다. 이를 위해 동일본대지진 이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일본의 

에너지 수급 구조 및 에너지기본계획을 검토함으로써 일본정부가 스스로 

파악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의 변화 방향을 고찰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신

기후체제에 대비해 일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외교의 방향과 구

체적인 실행 현황을 검토할 것이다. 



영문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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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기후체제하�일본의�에너지�외교�분석

1)�에너지기본계획과 일본의 에너지 믹스 전망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발표된 에너지 믹스의 기본 방향에 잘 반영되어 있다. ‘그린 정책대강’이 

원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에너지 및 환경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략 에너지 계획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에너지 정책이 장기적이고 포

괄적이며 체계적인 관점에서 실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2014). 2002년 6월 이러한 배경

에서 에너지 정책의 지속적인 실행을 목적으로 ‘에너지 정책기본법’이 제

정되었다. 이 법에 기반을 두고 2003년 ‘제1차 전략에너지계획(Strategic 

Energy Plan)’이 수립되었고, 이후 제2차, 제3차 계획이 2003년과 2010년 

각각 발표되었다. 2030년을 기한으로 설정한 ‘제3차 계획’은 에너지 자급

률과 화석연료의 독자 개발을 배증해 self-motivating ratio를 약 70% 수준

까지 끌어올리고,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전력 생산의 비율을 70%까

지 증가시키도록 했다. 

그러나 제3차 계획 발표 이후 동일본대지진의 발생과 원전 사고 등 에

너지의 일본 국내외 환경이 급변했다. 경제산업성이 발간한 2014년 에

너지백서는 2010년 이후 일본의 1차 에너지 자급률이 하락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2012년 일본의 1차 에너지 자급률은 6%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2014년 에너지백서는 

또한 원전 사고에 따른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 증가, 화석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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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도 증가에 따른 무역 수지의 악화, 에너지 공급 안정성의 저하 등을 

일본이 직면한 도전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감안해 발표된 ‘2014년 전략에너지계획’은 에너지 정책

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계획은 국제 에너지 공급 구조

의 변화와 북미로부터 가스 수입 등이 일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변화

를 감안해 2018년에서 2020년 사이를 일본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집중적인 개혁의 시기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선제

적이고 다층화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

으로 예상된다. 

2)�일본 에너지 외교의 전통적 목표

전통적으로 일본의 에너지 외교는 ① 주 에너지원을 다변화하고, ② 공

급원을 다양화하고, (③??) 상류 프로젝트에 진출하며, (④??) 에너지 공급

국과의 관계를 증진함으로써 조달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었

다. 신기후체제하 일본의 에너지 외교도 이러한 근본 방향을 유지하고 있

으나 구체적인 실행 방식 면에서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1)�높은 대외 의존도에 따른 에너지 공급 체제의 근본적 취약성 극복

일본정부의 에너지 외교는 대외 의존도로 인한 에너지 공급 체제의 불

안정성을 완화하는 데 있다. 일본 에너지 정책의 정향이 원전 중심이 된 것

도 ‘에너지 공포(energy angst)’에서 비롯된 것이다(Calder, 2013). 일본은 

1973년 1차 석유 위기 이후 다양한 에너지 절감 노력을 통해 에너지 소비

를 조절하는 한편, 개인의 삶과 산업 활동을 개선하고 산업구조를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2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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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에너지 소비는 1973년에 비해 불과 1.3배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그러나 에너지 절약만으로 이러한 취약성을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

기 때문에 일본은 또한 국내 에너지자원을 확보하고 석유에 대한 대체 에

너지원의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2010년 원전을 포함한 일본의 에너지 자급률은 19.9%로 증가했으나 

에너지 공급 구조의 근본적 취약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2)�화석연료 및 중동 의존도의 감소

일본은 화석연료 및 중동에 대한 석유 의존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1990

년대 이후부터 (에너지 수입을??) 아태 지역,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카자

흐스탄 등으로 다변화하려는 노력을 시도해왔다. 이를 위해 2000년대 중

반 이후 원자력, 태양력, 재생에너지 등으로 정책적 초점이 변화했다. 

(3)�경제성장과 환경보호의 조화

교토의정서 이후 일본은 2008년 후쿠다 총리가 쿨 어스 파트너십 프로

그램(Cool Earth Partnership Program)을 발표하고 약 5년간 100억 달러를 

개도국에 지원할 것을 약속하면서 국제적으로 기후변화에 기여하려 했

다. 일본은 특히 재정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도국을 지원하는 완화 과정

(mitigation)에 약 80%의 자금을 지원했다.1 완화 과정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함으로써 온난화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풍력, 지열, 태양광 등 재생가

능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시설 건설 등에 지원한다는 점에서 자원 정책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은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위

1 外務省, “クールアース・パートナーシップ 気候変動対策における開発途上国支援のた

めの資金メカニズム”(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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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R&D에 300억 달러를 투자하고 개도국에 대한 기술 이전이나 시설 구

축을 위해 이전과 달리 민관 협력을 중시해 국내 경제 전략과의 연계를 적

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3)�신기후체제하 일본의 에너지 외교

(1)�새로운 변화 요소의 대두

신기후체제하에서 일본은 에너지 외교의 새로운 딜레마에 직면했다. 

일본은 교토의정서가 발표된 이래 신기후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선도하는 역할을 자임해왔다. 그러나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의 

에너지 수급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했을 뿐 아니라 탄소 배출도 증가함

에 따라 신기후체제 협상을 주도하는 데 국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① 국내 수급 구조의 변화와 에너지 정책

경제산업성은 2015년 ‘전략에너지계획’에서 제시한 정책에 기초해 ｢에

너지 장기 수급 전망(Long-Term Supply and Energy Outlook)｣을 제출했다. 

이 전망에 따르면, 안전, 에너지 안보, 경제적 효율성, 환경 등이 에너지 

정책의 기본 목표가 되어야 한다(Agency for Natural Resources and Energy, 

2015). 이 전망은 특히 일본 에너지 정책이 현실적이면서도 수급 구조의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본 에너지 정책은 기존 원칙인 ‘3E+S’를 재확인하는 데서 시작된다. 

3E+S란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고[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 안전(safety)

을 전제로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을 높여 저비용 에너지 공급

을 실현하며, 환경(environment) 적응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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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일본 내각이 선포한 ‘일본 재생 전략’은 전력과 에너지에 대

한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 수급 구조의 수립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이 전략은 또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 일본을 기업 친화적인 국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에너지 부문의 개혁을 단행할 것을 요구했다. 

② 일본 내 탄소 배출의 급격한 증가

지구적 차원에서 탄소 배출은 1990년 약 210억 톤에서 2010년 약 305

억 톤으로 증가했다. 신흥 경제권의 탄소 배출이 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

기 때문에, 선진국의 배출 비중은 1990년 약 70%에서 2010년 약 40% 수

준으로 하락했다. 탄소 배출은 2035년까지 20%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 일본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선도하는 역할을 

자임해왔다. 

그러나 문제는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 내 탄소 배출 또한 급격하게 증

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일본 에너지 외교에 새로운 딜레마를 제공

하고 있다. 동일본대지진 이후 원전이 폐쇄되면서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

도가 증가했다. 그 결과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일본의 탄소 배출이 총 

8300만 톤이나 증가했다. 이는 발전 부문에서 탄소 배출이 약 1억 1200만 

톤이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지구온난화에 대

응하는 지구적 차원의 노력을 선도했던 일본에 대한 외국의 의구심이 커

질 수 있다. 

③ 인구 감소와 기술 혁신에 따른 에너지 수급의 중장기적 변화

수요 측면의 변화 역시 일본정부가 에너지 외교를 수립·집행하는 데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동일본대지진 이후 2012년 일본의 전체 에너지 소

비는 2010년에 비해 4.2% 감소했는데, 특히 전력 소비가 8.0%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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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2년 일본의 열병합 발전 용량은 2010년에 비해 2.7% 증가했는

데, 이는 전기 가격의 인상이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친 데 따른 것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일본의 에너지 수요 구조는 변화할 전망이다.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구 구조가 변화할 뿐 아니라 인구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 그에 따라 에너지 수요도 변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기술 

혁신으로 에너지 절감이 증가하는 점 역시 수요 측면의 변화를 초래할 가

능성이 높다. 

한편 공급 측면에서 볼 때 2011년 후쿠시마 사태 이후 일본의 에너지 

안보의 취약성은 급증했다. 동일본대지진 이전인 2005년 기준 일본의 에

너지 믹스는 원자력 31%, 석탄 26%, 수력 8%였으며, LNG와 석유가 나머

지 40%를 차지하고 있었다.2 사고 이전 일본의 에너지 안보 정책 구상에 

따르면 당시 원자력발전이 전원 구성에서 30%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2035년까지 14개의 신규 발전소 건설을 통해 원자력의 비중을 53%까지 

확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정부는 기존 에너지 정책을 두 가지 차

원에서 근본적으로 수정해왔으며, 이러한 변화는 미일 에너지 협력의 새

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변화의 첫 번째 방향은 원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그린 정책대강’을 통해 에너지 정책의 세 가지 변화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원전 의전도 감소, 화석연료 의존도 억제, 그린 에너지의 최대 활용

∙ 에너지 절약 가속화, 재생에너지 보급의 비약적 증가를 위한 정책 총

2 동일본대지진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정부는 2035년까지 14기의 신규 원전을 추가 건설해 

원자력의 비중을 53%까지 증가시킬 계획을 갖고 있었다.



기존의 
‘에너지기본계획’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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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 및 시장 정비

∙ 그린 정책, 기술, 비즈니스를 위한 국민 생활, 사회, 산업구조 변화

이와 함께 일본정부는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주도할 5대 선도 분야로 

① 그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태양광, 풍력, 지열을 사용, ② 세

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절약 심화, ③ 스마트 커뮤니티에 따른 수급 일체

화 및 효율화, ④ 에너지 이용의 폭을 확대할 수 있는 축전지(활용?? 개

발??), ⑤ 그린 에너지 부품 및 소재 개발을 선정했다.

이러한 정책 변화의 결과, 2011년 대지진 이후 원자력발전이 정지됨에 

따라 2013년 원자력 비중은 1%로 하락한 반면, 석탄과 수력의 비중은 각

각 30%, 9%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석유와 LNG의 비

중이 증가함에 따라 가정용 전기 요금은 동일본대지진 이전에 비해 약 

20%, 기업용 전기 요금은 약 30% 인상되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했다. 

일본정부의 에너지기본계획은 대외적 차원에서 다양한 자원 확보 전략

을 통해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를 확보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비전통 

가스와 원유의 개발은 에너지 공급 구조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 확실시되

고 있다. 이 계획을 바탕으로 경제산업성은 2030년 에너지 구성 전망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를 실시한 바 있다. 이 검토 결과에 따르면, ‘구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전통 및 비전통 가스의 비중이 증가할 것

으로 나타났다. 경제산업성은 이에 따라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급 기반의 구축과 국제적인 가스 파이프라인 네트워크 형성 등

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은 처음으로 원전 경향성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려고 시도했으나 다시 과거 정책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

다. 이것은 원전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이며, 이러한 



가스를 수입해야 
하며 에너지 

효율성도 
향상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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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일본의 에너지 믹스 변화 전망

전환은 상당히 험난한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수급

뿐 아니라 국내정치적 차원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스 수입과 에

너지 효율성 향상이 필요하다(Calder, 2013).

2015년 6월 ‘에너지 및 자연자원 자문위원회 소위원회’가 제출한 에너

지 믹스 전망에 따르면, 원전 의존도가 2030년까지 약 20~22%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본의 에너지 총 수요가 2013년 940TWh에

서 2030년 980.8TWh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에 근거한 것이다. 2013년 

기준 전력 생산에서 에너지원 비중은 LNG 43.2%, 석탄 30.3%, 석유 

14.9%인 반면, 원전의 비중은 1.7%에 불과하다(World Nuclear News, 

2015).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산업성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각각

20~22%, 22%~24%까지 증가시키는 반면, 석탄, LNG, 석유의 비중은 각

각 26%, 27%, 3% 수준까지 감소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그림 1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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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와 LNG 비중이 높아진 결과 전력 생산 비용이 상승하는 데 따른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경제산업성은 2030년까지 원자력, 석탄화력, 수력

발전의 비중이 전체 발전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해서 장기적으로 

LNG와 석유 등 조달 비용이 높은 에너지원의 비율을 낮추려고 한다. 

④ 북미 셰일혁명으로 인한 지구적 에너지 수급 구조의 변화

셰일혁명의 이익을 누리고 있는 미국은 2018년 가스 순수출국이 될 전

망이다. 그 결과 미국의 대유럽 석탄 수출이 증가하고, 유럽의 발전 부문 

석탄 의존도가 증가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정부는 북

미로부터의 수입 루트를 구축해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북미의 이러한 변화는 남미의 원유와 가스 개발을 촉진할 뿐 아니라, 중

동 지역에 대한 서구의 의존을 점진적으로 낮춰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중동 산유국들은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 수출

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로 인해 아시아 국가들의 중동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에너지 구조의 이러한 변화는 가스 수요의 증가 등 국제적인 수요 

측면에도 영향을 미쳐 에너지의 전반적인 수급 구조가 변화할 전망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에너지 구매를 위

한 협력을 유지 또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서로 경

쟁 관계에 있기도 하지만 에너지 공급국에 대한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

⑤ 에너지 공급 지역의 지정학적 변화

자연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의 격화, 지역 분쟁, 경제 환경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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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인한 에너지 수요의 변화로 인해 장기적으로 자원 가격의 인상과 

변동성의 확대가 빈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04년 이후 중국의 석

유 수입 증가가 2008년까지 유가를 배럴당 140달러까지 끌어올린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중동의 불안정한 정치사회적 상황과 유럽, 미국, 중국

의 경제 상황에 따라 유가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전망이다.

(2)�신기후체제와 일본의 에너지 외교

① 에너지 공급 구조의 다변화 강화

신기후체제하 일본 에너지 외교의 새로운 변화 방향은 다변화라고 할 

수 있다. 에너지의 대외 의존도, 특히 중동 산유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일본정부와 기업들은 에너지 도입선을 다변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2013년에는??) 아베 신조 

총리가 중심이 되어 미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캐나다, 

모잠비크 등 자원 수출국에 대한 (2013년→삭제??) 자원 외교를 활발히 

전개했다. 그 결과 일본 기업이 참여한 미국 LNG 프로젝트의 수출이 승인

되고 UAE의 유전 개발에 지분을 인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비교적 성

공적으로 달성했다. 이러한 성과는 향후 일본이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이

라는 포괄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다변화의 대상으로 떠오르는 지역은 중앙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이다. 일본정부가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동경 국

제회의(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 TICAD)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일본정부는 (동경 국제

회의를??) 2013년 6월까지 5회 개최하는 과정에서 아프리카의 발전을 위

한 국제 협력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국제적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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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겠다는 목표를 표방했다.

주목할 것은 이 회의가 주로 아프리카의 에너지 수출국에 특화된 전략

적 대응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이 회의를 아프리카의 경제 

발전 수요에 부응하는 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아프리카의 에너지 공급국

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협력의 장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정

부는 아프리카 에너지 수출국에 ODA, 기술 협력, 산업 정책 전수(를 하는 

것??)는 물론 교육·의료 등 사회 인프라 발전을 위한 교류 협력을 강화하

고 있으며, EPA 체결을 통한 경제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일본 에너지 협력 다변화의 두 번째 축은 미국과의 협력 강화다. 아베 

총리가 집권한 이래 일본정부는 미일동맹의 강화를 바탕으로 에너지 분

야의 협력을 진전시키고 있다. 미국정부는 일본이 아직 FTA 미체결국인

데도 셰일가스 수출 승인을 허가했다. 이로써 2018년부터는 일본의 LNG 

수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2015년 10월 TPP가 타결됨에 따라 

미일 에너지 협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일본이 추진하는 에너지 외교 다변화의 세 번째 대상은 러시아다. 러시

아와의 자원 협력을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 사이의 긴밀한 정책 조정이 전

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의 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이를 위한 구체적

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3 

② 자원 보유국과의 전략적 호혜 관계 구축

일본정부는 ‘에너지·자원 전략회의’를 통해 자원 보유국과의 전략적 호

혜 관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에

3 Tokyo Foundation(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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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외교의 초점은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러시아 등 에너지 수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있다. 

러시아는 셰일혁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주요 수출 시장인 유

럽의 에너지 수요가 부진하자 러시아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를 포

함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러

시아의 에너지 매장 규모, 지리적 근접성, 일본의 공급원 다양화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러시아의 에너지는 일본에 충분히 매력적이다. 이러한 맥

락에서 일본정부는 국제 시장 동향을 예의 주시하는 가운데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대러시아 에너지 외교를 강화할 것을 신중히 고려하

고 있다. 

일본정부는 또한 새로운 에너지 공급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국

제 에너지 공급 구조의 변화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2013년 일본정부가 아프리카 에너지 공급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을 목적으로 에너지장관회의를 개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이뤄지는 가운데 일본은 미국으로부터는 LNG를 

수입하고 캐나다, 러시아, 모잠비크 등으로부터는 2020년경부터 가스를 

수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공급원을 다양화하기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③ 상류 산업 진출 

새로운 공급국이 등장한다는 것은 일본 기업에 상류 산업에 진출하거

나 독자적 개발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

은 중동, 호주, 인도네시아, 러시아와 추진 중인 기존의 에너지 프로젝트 

외에, 최근에는 미국, 캐나다, 모잠비크, 베트남, 카자흐스탄에서도 상류 

부문으로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



수정한 문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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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은 공격적인 자원 외교로 독자 개발률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 특히 민관 협력을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독립 행정 법인인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apan Oil, Gas and 

Metals National Corporation: JOGMEC)가 위험 관리 차원에서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일본은, 새로운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는 지분을 획득해야 하며 기존 개발 사업을 연장하기 위해 자국의 첨단기

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인식한 것이다. 예를 들어, 상류 부문과 해외 

개발에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LNG 선적 시설에 대한 연구개발이 이

에 해당한다. 

또한 자원국 광산 주변의 인프라를 정비하기 위해 ODA를 적극 활용하

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으며, 자금 지원 및 자원 관련 무역 보험 등을 통해 

해외 자원 개발을 실시하는 민간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신흥 자원 보유국

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나아가 자원 소비국들과의 연

대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 협력과 자원 확보를 위한 과도한 경쟁을 억제하

고, 러시아 가스 개발 협력을 통한 한일 협력 증진 및 미일 동맹 속에서도 

한중일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주변 국가와의 관계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

다. 이와 함께 희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JOGMEC 등에 리스크 머니를 

공급하고 일본 주변 지역의 해저 열수 광상에 대한 계획을 추진하는 전략

을 마련했다.

④ 개도국의 대체에너지 산업 지원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은 일본 기업들과 협력

해 아시아 국가들의 대체에너지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약 7억 5000만 달

러 규모의 아시아판 그린에너지기금을 조성할 계획을 밝혔다(Nikkei 

Asian Review, 2015). 여기에 참여하는 일본 금융 기관은 도쿄 미쓰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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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J, 오릭스, 솜포 재팬 니폰코아 등이다. 이 펀드는 주로 전력 생산에 따

른 탄소 배출 저감, 바이오연료 생산, 상하수도 시설 등에 투자할 계획이

다. 이 자금의 최초 수혜자가 될 아시아기후파트너(Asia Climate Partners)

는 ADB의 네트워크와 정보를 활용해 전망 있는 분야에 자금을 투자하는

데, 5년에 걸쳐 투자를 하고 10년 동안 투자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환경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자금을 공동으로 조성하는 

방식은 일본 기업에 시장 확대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3.�신기후체제하�일본�에너지�외교�전망

신기후체제하 일본 에너지 외교는 전통적인 에너지 외교의 기본 원칙

을 유지하는 가운데 에너지 외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탐색하

는 변화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일본 에너지 외교의 새로운 방향을 파악

하기 위해서는 ① 일본 국내 에너지 수급 구조의 변화와 그에 따른 정책 

변경, ② 신기후체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기본 입장(변화??), ③ 셰일혁명

으로 촉발된 지구적 차원의 에너지 시장 및 거버넌스의 변화 등 세 가지 

변화 요인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미일 에너지 협력

의 확대·심화,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협력 확대, 러시아와의 

협력 확대, 개도국에 대한 기술 지원 등이 포함된다. 

1)�지구온난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 선도

신기후체제 협상은 주요국들이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공여 계획을 속속 

발표하고 미국, 중국, EU 등 주요국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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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협상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갖게 한다. 신기후체제 협상에서는 지구적 

차원의 감축 목표를 일방적으로 개별 국가들에 할당했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해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 체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런 맥락에

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선진국의 역사적인 책임과 현재의 온실가스 주

요 배출국의 책임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방식 면에서 교토의정서가 온실가스 감축

이라는 비교적 협소한 쟁점만 대상으로 했다면, 신기후체제는 기후변화

에 대한 국제사회 전체의 효과적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감축, 적응, 

재정, 기술, 역량 강화, 투명성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신기후체제 협상은 2015년 12월 파리에서 열리는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의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협상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야 

한다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신기후체제와 관련한 일본의 기본 입장은 모든 국가가 참여할 수 있는 

공평하고 실효성 있는 국제 체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적극적으

로 국제 협상에 임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정부가 인식하는 협상의 초점은 

다음과 같다. ① 감축안이 배출 삭감 등 완화에 국한될 것인지 여부, ② 감

축안의 시간대 설정, 검토 및 평가, ③ 2015년 합의에 따른 제반 요소(완

화, 적응, 자금, 기술 개발, 역량 강화, 실행과 지원의 투명성 등)에 대한 법적 

구속력의 설정, ④ 개별 요소와 장기 목표와의 관계 등이다. 

일본정부가 제시한 안은 2013년 대비 2030년 탄소 배출을 26.0% 감축

하겠다는 것이다.4 에너지 믹스 정책과의 정합성을 기반으로 기술적 제

약, 비용적 측면 등을 함께 고려해 실현 가능한 목표치를 제시했다는 것이

4 이 안은 2005년을 기준으로 할 때 25.4% 감축하는 것이다. 



수준이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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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본정부는 감축률이나 GDP 대비 1인당 배출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할 때 국제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수준이며 ‘공정성’, ‘의욕적 목표’, ‘기후

변화체제조약 2조의 목표 달성에 대한 공헌’ 등의 관점에서 자국의 감축

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자평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탄소 배출 저감 등을 통해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일본은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지

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해왔다. 일본은 에너지 절약

을 위한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

하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단지 국내적 차원

에서 이러한 노력을 전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구적 차원의 탄소 배출 감

축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2)�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선도적 모델의 실천

일본정부가 신기후체제와 관련해 공세적으로 추진하는 대외 정책 가운

데 하나는 ‘아름다운 별을 위한 행동’, 즉 ACE다. 이 정책을 통해 아름다운 

지구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국제사

회를 선도하겠다는 것이 일본정부의 의도다. 구체적으로 ‘2050년까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을 50% 감축하고, 선진국은 80% 감축’하는 목표를 실현

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ACE를 통

해 일본이 이러한 노력의 선두에 서겠다는 것이다. 

ACE의 주 내용은 첫째, 혁신으로, 혁신적 기술 개발이 목표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일본이 민관 협력을 통해 5년간 1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목표로 

해서 ‘환경에너지기술혁신계획’을 착실히 실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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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기술들을 통해 2050년 전 세계 50% 감축 목표 가운데 약 80%의 삭

감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응용으로, 일본이 자랑하는 저탄소 기술을 활용해 지구 온난화 대

책과 경제성장을 함께 실현한다는 것이다. 탄소 배출 감축과 경제성장은 

상호 배타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왔는데, 이를 선순환 관

계로 전환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파트너십으로, 취약국 지원을 통해 일본과 개도국의 윈윈 관계를 

구축하고 기술 전개와 기술 혁신의 기초로 삼겠다는 것이다. 특히 민관 협

력을 통해 개도국을 지원하는 데 2013년부터 3년간 총 1조 6000억 엔(약 

160억 달러)을 투입할 계획이다.5 이를 통해 일본은 기후변동에 대한 국제

적 논의를 선도하려 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또한 ① ODA, ② 기타 공적 자

금(엔 차관, 무상자금 협력, 기술 협력 등), ③ 국제협력은행(JBIC)의 협조 융

자에 의한 공적 자금, ④ 민간 자금과 일본무역보험(NEXI)을 통해 동원 가

능한 민간 자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도국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제공할 계

획을 내세우고 있다.

일본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특징은 ① 방재·적응 분야에 대

한 지원, ② 도서국 등 취약국에 대한 배려, ③ 기후변화 분야에 대한 민간 

기업의 사업 참가를 촉진하는 민관 협력, ④ 저탄소 기술의 보급 촉진 등

이다. 

3)�다층적 에너지 구조의 형성

일본정부는 에너지 안보를 개선하기 위해 다차원적이고 다양하며 신축

5 이 가운데 정부 공적 자금의 규모는 약 130억 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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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에너지 수급 구조를 구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첫째, 일본정부

는 다양한 에너지원의 다층적인 공급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시도한다. 이

러한 노력을 해야 하는 이유는, 개별 에너지원은 공급망의 관점에서 각각

의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어 독자적으로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수급 구조

를 지탱할 수 있는 ‘다목적 에너지원(all-purpose energy source)’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4)�미·일 에너지 협력의 확대와 심화

일본정부는 아베 총리 집권 이래 한층 강화된 미일 관계를 바탕으로 에

너지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2014년 4월 오바마 대통

령은 일본 방문에서 안보 협력과 TPP 등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에너지 협력 문제를 큰 비중으로 다루었다.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회담 이후 “The United States and Japan: Shaping the Future of the 

Asia-Pacific and Beyond”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에너지 쟁

점이 TPP 바로 다음에 언급된 것은 에너지 분야에서 미일 협력의 중요성

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성명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에너지 안보가 미일 양국의 번영과 안정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데 인

식을 같이했다. 두 정상은 특히 에너지 안보와 지구 온난화 문제를 양국뿐 

아니라 아시아 또는 지구적 차원의 도전으로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일 에너지 협력은 외교 안보적 차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미일 

양국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는 협력이라는 거시적 차원의 한 요소로서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다. 중국의 부상은 지구적 차원의 에

너지 수급 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소일 뿐 아니라, 향후 미국과 



향후 미국과 일본이 
세계 질서와 동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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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장 신기후체제하 일본의 에너지 외교 335

일본이 부상하는 중국에 대응해 세계 질서와 동아시아 지역을 어떻게 새

롭게 디자인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오바마 행정부가 아시아 태평

양 지역에서 재균형 정책을 실행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

다. 미국정부는 안보 차원에서는 한국, 일본, 호주 등 전통적인 우방과의 

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TPP를 통해 아

태 경제 질서를 새롭게 재편하려 시도하고 있다. 

일본은 특히 미일동맹의 강화를 바탕으로 에너지 협력을 진전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 미일 양국 정부가 중국을 포함한 동아

시아의 에너지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향후 커다란 과제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도 같은 배경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미일 양국은 에

너지 수요 확대의 중심축이 아시아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분야의 

아시아 포용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1)�유망 미래 협력 분야

향후 미일 양국의 에너지 협력의 유망 분야는 7개 분야로 나뉜다. ① 공

급: 화력,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② 수요: 스마트그리드, 에코 시티, 에너

지 효율, 절감, 저장, ③ 기술: 첨단 차량, 연료, ④ 안보: 핵 안보, 핵 안전, 

응급 상황에 대한 준비, ⑤ 과학: 융합, 슈퍼 컴퓨팅, ⑥ 환경 관리: 오염 제

거, 해체, ⑦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회복력 등이다.

(2)�원자력 분야

 이밖에 향후 원자력 분야의 양국 협력은 원자력 안전 강화와 이를 위한 

국제적 틀을 수립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정부는 일본정부가 2014년 4월 수립한 ‘에너지기본계획’은 

원자력의 평화적이며 안전한 사용과 신재생에너지의 도입을 촉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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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환영한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양국은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한 협

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는데, 2020년부터 탄소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국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2020년 이후 양국의 구체적이고 신뢰성 있는 계획

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일본의 경우 원전 가동이 중지되고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온

실가스 배출이 2010년 대비 약 10% 증가했다. 이는 전력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것으로 기타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은 2010년에 비해 

2700만 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향후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

기 위한 협력의 가능성이 높을 것임을 시사한다. 

(3)�셰일 분야

북미 셰일혁명은 가스의 국제 공급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원인

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석탄 등 다른 에너지원의 북미 수요를 감소시킴으

로써 에너지 무역 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했다. 셰일혁명은 셰일가스

뿐 아니라 셰일오일의 개발로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지리적 범위도 북미

에서 남미와 중국을 포함한 기타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정부는 전기 체계 개혁과 같은 제도 개혁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적

기로 2018~2020년을 설정하고 있는데, 특히 북미 셰일 개발 및 생산과 같

은 국제적인 에너지 공급 구조의 변화가 (일본에 미칠 영향이→삭제??) 일

본 에너지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미국의 LNG 수출 확대에 대해 일본 및 미

국의 전략적 파트너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한 데서 나타

나듯이, 미일 양국은 셰일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다. 일본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가스 수요 급증으로 인해 

에너지 수입 비용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가스 프리미엄 저감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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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대하고 있다. 일본은 우선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셰일가스 도입을 적

극 추진하고 동아프리카 및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도입하는 등 에너지 수

입원을 다양화하는 노력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에도 활발하게 참여함으로써 에너지 수급

의 안정뿐 아니라 셰일 생산 확대에 따른 경제적·산업적 변화에도 능동적

으로 대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쓰비시, 스미토모, 미쓰이, 도쿄

가스, 오사카가스 등 일본 기업들은 북미 지역의 셰일 개발에 적극 참여하

고 있다. 미쓰비시가 2012년 미국 루이지애나 주 캐머런에서 800만 톤 규

모의 셰일 개발에 참여한 것을 필두로, 스미토모와 도쿄가스가 미국 메릴

랜드 주 코브 포인트에서, 오사카가스와 중부전력이 텍사스 주 프리포트

에서 셰일 개발을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캐머런은 2017년부터 액화를 

시작할 예정이며, 다른 지역도 2018~2019년에 액화를 시작할 것으로 예

상된다.

미국과 일본 간 셰일 협력의 또 다른 차원은 셰일 개발에 따른 경제적·

산업적 효과를 선점하기 위한 협력을 증대하는 것이다. 일본은 셰일혁명

이 자국의 철강, 선박, LPG 자동차 산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

면, 석유화학, 태양광발전, 전기자동차 산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예

측하고 있다. 

일본이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셰일 생산의 확대가 산업 경쟁력에 미

치는 영향으로, 일본은 채굴용 철강(강철관), 운반용 선박, LPG 자동차 산

업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매개로 한 협력의 가

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셰일가스를 채굴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심리스 강

철관, LNG용 압력 용기, 가스 수송 파이프 등 대량의 철강 제품이 필요하

기 때문에 철강 산업은 셰일혁명의 일차적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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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JFE와 신닛테쓰스미킨(新日鉄住金)이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

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셰일혁명의 효과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쇼센미쓰이(商船三井)가 2016년까지 (보유→삭제??) 

LNG 수송용 선박을 20대 추가 구매할 계획을 발표한 데서 나타나듯이 조

선업체들 역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우크라이나 사태와 미일 에너지 협력

그동안 일본은 러시아와 에너지 협력을 확대해왔으나,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 사이의 정책 조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우크라이

나 사태로 인해 일본은 정책적 딜레마에 빠졌다. 양국 사이에는 사할린 지

역으로부터 가스를 공급하는 약 6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가 상당히 진

전되고 있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지금은 양국 관계가??) 어려움

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 전개는 일차적으로 유럽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감소시키고 아시아로 수출의 중심축을 이동시키려는 러시아의 ‘에너지 피

봇(energy pivot)’ 전략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대러시아 경제 제재에 일본이 참여함에 따라 

일본 역시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과 같은 수준의 양국 관계를 유지하기 어

려워진 것이 사실이다.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2013년 기준 

4%에 달했던 일본으로서도 대러시아 관계의 급격한 악화는 장기적 관점

에서 에너지 수급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본의 대러시아 경제 제재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에너지 부문에서 양

국 관계는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일본의 대러 제재가 

미국 및 유럽에 비해 비교적 완화된 것으로 간주하고, 양국 관계를 일정 

수준 유지하고 있다. 일본파이프라인주식회사의 오가와 히데오(小川英郎) 

회장이 일본정부기 민간 기업 수준의 협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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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결국 일본정부는 우크라

이나 사태 이후 미국과의 외교 안보 관계를 고려하는 한편 에너지 의존도

를 함께 고려해 러시아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크라이

나 사태의 특수성이 있기는 하나 상황이 진전될 경우 향후 미국과 일본이 

아시아 차원의 에너지 협력을 위한 기본 틀을 조율할 필요성이 증대될 것

으로 보인다.

5)�개도국 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발

적응(adaptation) 분야의 지원 체제와 관련해 일본정부는 기후변화가 전 

대륙과 해양에 걸쳐 발생해 자연 생태계 및 인간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

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산관학 체제를 구

성해 전 일본이 계획 수립 단계부터 대책 실행까지 일관성 있게 개도국을 

지원하는 체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일본정부는 개도국의 적응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2013년 1월에서 2014

년 6월 기간 중 약 23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는 오세아니

아 주 기상 인력 육성 프로젝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일본 카리브 파

트너십 계획, UN개발계획과의 연계, 기상위성, 기후변화 예측 데이터 제

공, 산관학 중심의 기술 제공 등이 포함된다. 

일본정부는 또한 자국의 경험에 기초해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이 

적응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 부처 간 그리고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 협력 체제를 구성해 국가 수준의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도국들이 ‘적응의 주류화’를 시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개도국의 적응을 지원하는 데서 양자 수준의 협력을 촉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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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JCMの基本コンセプト,” http://www.mmechanisms.org/initiatives/jcm.html.

<그림 11-2> 일본의 공동 신용 메커니즘의 운용 방식

위해 ‘공동 신용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공동 신용 메커니즘은 

일본의 우수한 저탄소 기술·제품·시스템 서비스·인프라의 보급 및 (탄

소??) 완화 활동의 실행을 가속화해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공헌하

겠다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이는 기존 CDM을 보완해 지구적 차원의 온실가스 배출 삭감을 촉진함

으로써 UN기후변화협약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효과

를 기대할 수 있다. 일본은 현재 14개국(몽골,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케

냐, 몰디브,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코스타리카, 파라오, 캄보디아, 멕시

코, 사우디아라비아, 칠레)과 JCM 제도를 구축했다.

JCM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 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① 프

로젝트 설비 보조 사업의 적극적 추진, ② JBIC과 NEXI와 연계한 JCM 특

별 금융 제도(JCM Special Financing Scheme: JSF)의 창설, ③ JICA 등이 지

원하는 프로젝트와 연계한 배출 삭감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창설과 도

시 및 섬 지역의 지원, ④ 관계 부처 및 개발·금융기관 등 협의회 활동 등

이다. 

6)�역내 에너지 협력 강화

일본, 한국, 타이완은 국내 에너지 생산이 거의 전무해 수입 의존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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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높은 국가들이다. 또한 온실가스 규제로 인해 석유와 석탄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가스와 신재생 등 저탄소 에너지의 비중이 증가하는 변화

가 발생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기후변화 정

책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한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의 지역 

협력을 실행한 경험이 거의 전무하다. 

IEA의 세계 에너지 전망 2013(World Energy Outlook 2013)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미국의 가스 가격은 유럽 가격의 1/4, 일본 가격의 1/6에 불

과하다. 이러한 가격 차이가 지속될 경우 화학, 알루미늄, 시멘트, 철강, 

제지, 유리, 석유 정제 등 전 세계 산업 에너지 소비의 약 70%를 차지하는 

에너지 소비 집약적 산업이 미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

한 상황이 지속되면 일본과 유럽 업체들의 수출 물량은 현재보다 약 1/3

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비용의 가격 차이는 비단 에너지 관련 

산업 활동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과 산업구조에도 상

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감안하면 역내 국가들 간의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최

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천연가스 및 LNG와 관련한 에너지 안보에서는 

지역 차원의 협력보다 경쟁의 동학이 더욱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실정

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에너지 구

매를 위한 협력을 유지 또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아시아 국가들과 

서로 경쟁 관계에 있기도 하지만 에너지 공급국에 대한 협상력을 제고하

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일본은 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과 녹색 기

술을 개발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인 ‘글로벌 그린 레이스(global green 

race)’가 동시에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협력을 촉진할 필요성 역시 신중하게 탐색하고 있다. 



덴마크가 에너지 
정책에 성공적으로 
접근한 핵심적인 
요인으로는 … 

지급을 들 수 있다?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 에너지 효율에 

대한 투자가 
주효했음을 알 수 

있다?

영문이 번역되지 않은 부분, 참고문헌에 없는 
본문 주가 많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으니 

영문은 번역해서 넣어주시고 빠진 정보는 
추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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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덴마크 에너지 정책이 국제 에너지
안보와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벤저민 소바쿨

1.�서론

덴마크는 국내 에너지 사용 가능성을 증진하고 에너지 자급자족을 달

성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성, 분배 전력발전, CHP, 그리고 신재생 원료로 

만든 전력을 급진적으로 이용한 국가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1972년부

터 지금까지 덴마크의 주요 목표는 해외 석유 수입 의존도를 감소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한 후부터는 에너지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 화석연료로부터 탈피하는 것,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하는 것

이 덴마크의 주 목표가 되었다. 

덴마크의 성공적 접근의 중심에는 에너지 효율에 대한 전념, 에너지 연

료·전력·이산화탄소에 대한 장기적 세금, 그리고 CHP와 풍력발전에 대

한 인센티브와 보조금 지급이 있었다. 에너지 효율에 대한 주요한 투자들

은 경제 규모와 인구가 상승했음에도 덴마크가 1970년에 사용한 에너지 

총량과 같은 양의 에너지를 현재에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석유에 대한 더욱 
강력한 조세 정책이?

프로그램에 
투자되었다?

거대한 이익을?
한 전문가는 … 

분석했다?

이로 인해 … 
발생했다?

이는 …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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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C의 수출 금지 정책으로 인한 석유 위기 이후 더욱 높은 가솔린, 디젤 

그리고 석유에 대한 조세 정책은 1974년에 통과되었고, 유가가 하락한 

1985년에는 이 정책이 상당히 확장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1982년 석탄, 

1992년 이산화탄소, 1996년 천연가스와 유황에 대한 추가적 조세 정책으

로 이어졌다. 1980년부터 2005년까지 거둬들인 세금은 250억 달러 이상

이었으며, (이 세금은??) 덴마크가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 증가와 관련한 

경제적 문제(인플레이션)들을 피해갈 수 있게 도왔고, 에너지 효율성과 신

재생에너지 연구 프로그램을 위한 정부 세입을 발생시켰다. 천연가스와 

쓰레기나 볏짚을 포함한 바이오매스로 가동되는 CHP 설비는 국가 전반

의 난방과 상당량의 전력을 공급하도록 확장되어왔으며, 이로 인해 덴마

크는 1인당 풍력전력 소비량과 국가 총 에너지 공급 중 풍력에너지가 차

지하는 비중 둘 다 세계적인 수준이다(Lund and Mathiesen, 2009). 

이러한 정책들은 인상적인 이익을 창출해왔다. 한 전문가 평가는 공급

과 이용 가능성에 대한 안정성, 지급 가능성, 경제적 효율성, 그리고 환경

적 책무에 관한 10개의 에너지 지속가능성 측정 기준을 마련해 1970년부

터 2007년까지 OECD 22개 국가를 분석했다. <그림 12-1>에 보는 바와 

같이 덴마크는 선정된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는 대다수

의 국가들이 좋은 점수를 기록하지 못한 것과 대조를 이루며, 그중 13개 

국가는 0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해 1970년에서 2007년 사이 에너지 안보

가 더욱 악화되었음을 암시했다(Sovacool and Brown, 2010a; Sovacool and 

Brown, 2010b).

더욱이 <표 12-1>에서 보는 것과 같이, 1980년부터 2010년까지 덴마크

는 에너지 집적도가 27.8% 감소했고, 1인당 총 에너지 소비는 7.7% 감소

했다. 덴마크의 에너지 시스템은 1980년에는 5%만 자급자족으로 충족되

었으나, 2010년에는 121%가 자급자족으로 공급되었다(이는 비록 에너지를 



표 제목과 표 내용 
번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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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1990 1995 2000 2005 2010

Energy intensity, gross energy consumption 

[TJ per DKK Million GDP,2000 Prices]
0.998 0.818 0.748 0.649 0.618 0.591

Gross energy consumption per capita [GJ] 159  160  161  157  157 147

Degree of self-sufficiency [%] 5  52  78  139  155  121

Renewable energy - share of gross energy 

consumption [%]
2.9 6.1  7.0  9.8 14.7  20.2

Wind turbine capacity - share of total 

electricity capacity [%]
-  3.8  5.7 19.0 23.9 27.7

CHP production - share of total thermal 

electricity production [%]
18  37  40  56  64  61

CHP production - share of total district 

heating production [%]
39 59 74 82  82 77

Renewable energy - share of total domestic 

electricity supply [%]
0.0 2.0 5.9 15.3 17.8 33.1

CO2 emissionsper capita[tonnes] 12.2  11.9 11.5 10.4  9.7 8.5

CO2 emissions per kWh electricity sold 

[gram CO2 per kWh]
1,034  937 807  634  538 505

CO2 emissions per GNP [tonnes per Million 

GDP]
77  61 53 43 38 34

자료: Danish Energy Authority.

<표 12-1> Key Energy Statistics for Denmark(1980~2010년)

성공적으로 저장하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잉여 에너지가 발생했다). 이와 같은 

기간에 신재생에너지가 총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32%로 증

가했으며, 풍력발전 수용력은 638%로 증가했다. CHP 생산은 전력 부문에

서는 61% 증가했고, 지역난방 부문에서는 77% 증가했다. 반면 1인당 이

산화탄소 배출은 28.7% 감소했고 GNP 단위당 탄소 배출은 44.2% 감소했

다.

2.�덴마크의�에너지�정책�형성



제목 번역 
바랍니다.

참고문헌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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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 Energy Security Performance among 22 OECD Countries(1970~2007년)

그렇다면 덴마크 입법가들은 어떻게 이러한 업적을 달성했을까? 그들

의 전략에는 세 가지 중심 요추가 있는데, 바로 풍력발전 장려, 결합된 난

방/발전/지역난방,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탄소 배출에 관한 조세 및 에너지 

연구로 사용되는 조세 수입 포함)이다.

1)�풍력발전

덴마크는 유럽에서 풍력발전을 하기에 가장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

다. 이러한 환경 덕에 1970년대 글로벌 석유 위기가 닥치자 정책 입안자

들은 정부 지원 풍력 연구 프로그램에 착수하게 되었다(Möller, 2010). 

1979년에 시작해 덴마크 정부는 개인, 지자체, 농업 공동체에 풍력, 태양

력, 바이오매스 발전설비 설치비용을 변제해주는 투자 보조금 제도를 증

진했다. 이러한 보조금은 초기에 재생에너지 시스템 비용의 30%를 담당



수정한 문장이 
맞는지 확인 
바랍니다.

다른 경제 분야에서 
협동조합 제도를 
장려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2개의 중요한 정책에 
대한 설명은 없는 

건가요? 다음 문장이 
이 정책에 대한 

설명이라면 
인과관계를 좀 더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번역 
바랍니다.

전력 배전 설비에 
개방적이고 
확실하게 
접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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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비록 이후에 풍력발전 산업이 발달하고 가격이 하락하면서 주기적

으로 보조금의 비중이 감소했지만, (이를 통해??) 덴마크는 정책상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을 세울 수 있었다. 첫째, 모든 농업 인구와 지방 가구는 자신

들의 사유지에 풍력 터빈을 설치할 기회가 가진다. 둘째, 지역 거주민들은 

해당 지자체나 이웃 지자체의 협동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으며, 배타적 

지역 소유권은 운용 허가의 조건이다. 셋째, 전기 공익사업은 정부와 협약

할 때에만, 그리고 지역 농업 인구와 거주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때

에만 대규모 풍력발전 단지를 건설할 수 있다(Maegaard, 2010). 이러한 풍

력에너지에 대한 협동적 접근법은 오래 전부터 지속된 덴마크의 농업과 

다른 경제 분야에서의 협동조합 제도에 대한 장려를 반영한 것이다

(Mendonca, Lacey and Hvelplund, 2009). 

단 2년 뒤인 1981년에 정부는 발전차액지원제를 입안했는데, 이 제도

는 공공기관이 해당 배전 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로 생산된 모든 전

기를 도매가보다 높은 시세로 구입해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했다

(Morthorst, 2000). 1985년에는 정부와 전력 공익사업체 간에 협약이 체결

되었는데, 이 협약으로 공익사업체는 100MW급의 풍력발전 능력을 향후 

5년 동안 마련해야 했다(1992년에 완전히 실행 완료). 같은 해에 정책 입안

자들은 다른 2개의 중요한 정책을 통과시켰다. 덴마크 정부는 Danish 

Wind Turbine Guarantee를 설립했다. 이 Guarantee는 덴마크에서 제조

한 풍력발전기를 사용하는 대규모 풍력 프로젝트에 장기적인 재정 지원

을 제공하는 것으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설립하는 것에 대한 위험도를 감

소시키고 지역 생산을 장려했다. 덴마크 에너지 당국은 또한 전력 배전 설

비에 대한 개방적이고 확실한 접근을 제공했다. 배전 설비 연결 비용은 풍

력 터빈 소유주와 전력 공익사업체가 나누어 부담했다. 풍력 터빈 소유주

는 저전압 변압기와 10/20kV 배전 설비 연결부의 연결 비용을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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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공익사업체는 배전 설비의 증강이 필요할 때마다 그 비용을 부담하

게 되었다. 

그 결과 덴마크 전력 배전 기업들은 집권화된 풍력발전 단지와 개인이 

소유한 분권화된 풍력발전 터빈을 위한 변전소 및 배전시설(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Infrastructure)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건설하며, 운영해

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기게 되었다. 그들은 풍력을 연결하고 필요할 경우 

확장해야 하며, 어느 풍력발전 시설이라도 그것이 감축되었다면 금전적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되었다. 이 인프라 투자와 삭감된 전

력에 대한 변제의 비용은 전력 기업이 부담했으며, 이것은 다시 모든 소비

자에게 분배되었다. 배전 사업체는 사업비용이 기준을 초과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전력 연결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그러나 그

렇다고 해서 순순히 그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희귀한 경

우에도 전력 회사들은 다른 대안적인 방안을 고안해내야 했다. 

매우 분화되고 분권적인 전력 체계를 관리하는 것의 기술적 어려움을 

수용하기 위해 덴마크의 T&D(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네트워크는 

저전압으로 가까운 거리에 전력을 수급하는 무수히 많고 짧은 변전 라인

으로 이뤄진 가장 최신의 장비로 구성되어 있다. 많은 수의 변전 라인은 

지하로 연결되어 있고, 시스템 운영자는 이러한 설비에서 측정되지 않은 

손실은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이러한 배전 설비가 굉장히 촘촘하기 

때문에 kWh 단위의 전력까지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촘촘함

은 북쪽으로는 이웃 북유럽 국가들과, 그리고 남쪽으로는 독일과 전력 무

역을 하는 데 필요하며, 이는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수력발전 및 양수된 수

력전력 저장량에 의해 강화된다. 

이러한 협동적 시스템하에서 풍력발전은 1978년 11TJ였던 총 생산량이 

2010년 2만 8114TJ으로 증가해왔으며, 같은 해 풍력터빈은 국가 전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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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nish Energy Authority.

<그림 12-2> Wind Power Capacity and Share of Domestic Electricity Supply in 

Denmark(1980~2010년)

력의 21.9%를 공급했다.

2)�지역난방과 CHP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키고 발전소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덴마크 정책 입안자들은 전력 생산과 지역난방을 위한 CHP의 사용을 적

극 권장했다. 1955년부터 1974년까지 덴마크의 거의 모든 난방은 석유를 

통해 공급되었는데, 이는 석유 위기가 덴마크의 경제에 특히나 뼈아픈 영

향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Maegaard, 2010).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

던 1973년에 덴마크 전력의 83%는 석유로부터 생산되었고, 국가의 운송

업 분야는 거의 대부분 석유 수입 사업에만 의존했으며, 90% 이상의 기초 

전력이 석유를 사용해 공급되고 있었다(Lund, 200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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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1976년의 덴마크 에너지 정책은 석유 의존도를 감축한다는 

단기적 목표와 분권화된 공급 체계 설립의 중요성을 분명히 밝히면서 

2002년까지 ‘집단적 난방 공급’으로 전체 난방 소비의 2/3를 충당할 것이

라고 발표했다. 더 나아가 석유 의존도 20% 이하라는 야심찬 목표를 위해 

80만 개의 개인 석유 보일러를 천연가스와 석탄 보일러로 교체했다

(Mortensen and Overgaard, 1992). 1976년부터 1981년까지 약 5년 동안 덴

마크의 전력 생산은 90% 석유 중심에서 95% 석탄 중심으로 변모했다

(Lund and Hvelplund, 1997). CHP를 선호하는 규정들은 난방이 된 건물과 

그 건물에 온수를 제공하는 데 국가의 에너지에 대한 경제적 사용에 대한 

장려와 국가의 석유 의존도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1979년 ‘열 공급 

법(Heat Supply Act)’으로 인해 더욱 강화되었다(Mortensen and Overgaard, 

1992).

두 주요 법안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석유를 기반으로 한 난방 

시스템을 석탄, 천연가스, 또는 바이오매스를 기반으로 하는 난방 시스템

으로 교체하는 급진적인 재건축이 실시되었다(Mortensen and Overgaard, 

1992). 이러한 캠페인에 착수하면서 덴마크 의회는 코펜하겐으로부터 지

방자치제로 권한을 이양했고 CHP 시스템을 위한 천연가스와 바이오매스

의 실행 가능성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1979년에 덴마크 의회는 북해의 

연안 가스층에 기반을 둔 천연가스 프로젝트를 설립했고, 1981년에는 볏

짚을 이용한 지역난방 시스템을 도입했다(Voytenko and Peck, 2012). 

1986년에는 the Danish Energy Agency, Steering Group for Renewable 

Energy, 그리고 the Danish Board of Technology가 더욱 분권화된 CHP 

발전을 장려했으며, 볏짚을 이용한 100kW에서 3000kW대의 시범 발전소

를 건설했다. 덴마크는 1975년부터 1988년까지 15억 달러를 CHP 시스템

과 변전 네트워크에 투자했으며, 그로부터 1990년에 이르기까지 350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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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nish Energy Authority.

<그림 12-3> Fuel Composition for CHP Facilities in Denmark(1980~2010년)

지역난방 기업이 전국적으로 운영되었다.

1990년대에도 CHP 발전소에 대한 지원은 계속되었다. 1990년에는 

CHP 운영자에게 고·중·저부하 전기 생산을 기반으로 해서 값을 쳐주고 

초과 kWh마다 1.3유로의 프리미엄 지급을 보장하는 삼중 요금 시스템

(Triple Tariff System)을 도입했다. 동시에 덴마크 의회는 석탄을 사용 유예 

시키고 “더 이상 석탄을 이용한 발전소를 허가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

다. 이것은 1997년에 덴마크 의회가 (기능적으로→삭제??) 단 2개의 

450MW급 발전소를 제외한 (다른??) 석탄발전소를 건립하는 것은 불법으

로 상정하는 ‘Coal Stop’(법??)을 통과시킴으로써 공식화되었다. 개선된 

요금과 석탄에 대한 사용 유예가 결부되어 정부는 주요 도시 바깥의 마을

들의 전력 투자를 증진하기 위해 환경적으로 친화적인 지대 설정을 촉진

했다. 

폐열발전 시설은 지역난방 시설을 대체하도록 요구되었고, (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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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nish Energy Authority.

<그림 12-4> CHP share of Electricity and District Heating Production in 

Denmark(1980~2010년)

삭제??) 석유, 경유, 그리고 석탄의 사용은 금지되고 천연가스로 교체되었

다. 만일 지역 시장이 폐열발전에 영합할 만큼 크지 못하다면 지역난방 시

설은 바이오매스를 사용하도록 요구되었다. 부수적으로 주요 도시의 대

규모 전력 시설들은 모두 바이오매스를 사용해야 했고, 의무적 에너지 효

율 제재에(도??) 따라야 했다(Van der Vleuten and Raven, 2006). 

이처럼 환경 친화적으로 전환되고 효율성이 개선되자 CHP 시장에 대

한 투자가 상당히 높아졌다. 1990년부터 1997년까지 3/4 이상의 수용 능

력이 천연가스나 볏짚으로 가동되는 지역난방이나 공업용 용도의 소규모

의 CHP로 구성된 배전시설에 더해졌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CHP 가동 연

료 중 40% 이상은 재생 자원으로, 25%는 천연가스로 충당되고 있다

(Lehtonen and Nye, 2009). 1972년부터 2010년까지 CHP 총 사용량은 4배 

이상으로 확장되어 4만 9196TJ에서 20만 870TJ가 되었다. <그림 12-4>에

서 알 수 있듯, 폐열발전은 총 전력에서 50% 이상을 담당하고(있으며??), 

덴마크에서 소비되는 약 4만 5000km의 파이프 난방의 80%(도 폐열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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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덴마크는 유럽에서 지도자적인 입지

를 갖게 되었다(Mü̈nster et al., 2012; Lund et al., 2010). 덴마크의 뒤를 잇는 

나라는 네덜란드로, 단 38%만 전력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그다음인 핀란

드는 36%이며, 나머지 EU 국가들의 (폐전 발전??) 이용률은 10% 미만이

다(Odgaard, 2007: 9).

3)�에너지 효율

에너지 효율은 덴마크 에너지 정책의 세 번째 요소다. 1973년 석유 위

기 이후 (덴마크??) 정부는 공공 정보 캠페인을 후원했고 건물 코드를 더 

엄격히 해서 연간 공간 난방 소비가 1m3당 90kWh을 초과하지 못하게 했

다. 의회는 공공기금과 함께 에너지 감사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표준화된 

난방 소비 절감 측정 보고서를 얻을 수 있었고, 주택을 추위로부터 보호하

고 거주 시설과 상업 건물의 단열 처리를 개선하는 대규모 보조금 지급 계

획에 착수했다(Olesen, 2006). 그때부터 덴마크는 공격적인 에너지 효율 

정책(을 지양했으며??)과 특히 EU의 에너지 효율성 규제를 책임지고 있는 

의원인 코니 헤데고르(Connie Hedegaard)가 덴마크의 전임 장관이라는 

점을 고려해 EU의 목표에 맞추어 스스로를 조정해왔다.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덴마크의 노력은 에너지 세금 및 쿼터, 의무, 식별부호, 그리고 

Electricity Savings Trust의 설립이라는 네 가지 분야로 나뉜다(Togeby et 

al., 2009).

(1)�에너지와 탄소에 관한 세금

덴마크는 1977년 모든 가구에 대한 에너지세를 도입했으며, 1996년에

는 모든 영역에 대한 탄소세를 시행했다. 규제 기관은 1980년대와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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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As of September 2012, 1크로네=0.175달러.

자료: Danish Energy Authority.

<그림 12-5> Revenues from Energy, CO2 and Sulphur Taxes, billion DKK

대에 유가가 하락한 후에도 에너지 관련 세율을 높게 유지하고 있는데, 이

로 인해 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은 안정적인 연료와 전기 가격에 의존할 

수 있었다. 이 세금들은 나아가 덴마크 전력 시장에서 에너지 효율성에 관

한 조치를 장려하는 가격신호를 보내고, 풍력발전, 바이오매스, 그리고 소

규모 CHP 시설로 향하는 R&D 지출을 위한 정부 기금을 증가시켰다. 이

러한 세금의 결과 국가경제는 고정가격으로 환산해 64% 성장했는데도 전

국적으로 기초 에너지 소비는 1980년부터 2004년까지 단 4%만 증가했다. 

(이로 인해??) 탄소세만으로 재생 전력 공급자의 수입이 1kWh당 약 1.3

유로 증가했다. <그림 12-5>에서 볼 수 있듯이, 1980년에서 2005년 사이

에 이 세금들은 3300억 크로네(570억 달러)의 재정 흑자를 가져왔다.

이러한 세금은 계속 소비를 낮게 유지하게 한다. 만일 이러한 세금이 

아니었다면 덴마크의 에너지 소비는 적어도 10%는 높았을 것이다. 그리

고 이 세금은 화석연료 가격을 높게 유지시킨다. 이처럼 높은 화석연료 가



화석연료 가격이 
이처럼 높으면 … 

연구소와 지역 
공동체가 이행하는 
정부 프로그램이 

정당화된다?
문맥이 모호합니다. 

확인 바랍니다.

참고문헌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發展을 뜻하나요? 
發電을 뜻하나요?

관리 대상을 
지정하게 하고?

대상을 달성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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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디자인된 낮은 기술 수준의 풍차에 관심이 있

는 연구원과 지역 공동체에 의해 이행되는 정부 프로그램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한다. 제조업자와 (무엇에??) 관심이 있는 시민과 함께 일하는 덴

마크의 규제 기구는 풍력 터빈 발전에 Bottom-Up 전략을 선택했다. 이는 

실전적 경험을 통한 학습이 포함된, 느리고 수작업 중심의 단계별 프로세

스라고 할 수 있다(Sovacool and Sawin, 2010; Raghu and Karnoe, 2003; 

Heymann, 1998; Jorgensen and Karnoe, 1995; Toke et al., 2008; Mendonça, 

Lacey and Hvelplund, 2009 참조). 덴마크의 모델은 “하면서 배운다”라는 

것이 모토다. 따라서 디자이너들은 완벽히 발전을 하기 위해 학습곡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앞서 발생한 차질을 인내하고 그로부

터 학습할 의사가 있었다(Lehtonen and Nye, 2009). 

이러한 접근법은 상당한 성과를 보였다. 덴마크 리소 국립연구소에 따

르면, 1980년부터 2005년까지 덴마크 풍력 터빈의 1kWh당 비용은 60%

에서 70%로 감소했고 덴마크의 R&D는 풍력 터빈이 20%의 비용으로 180 

배의 전력을 생산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는데, 이는 주로 수용 능력이 개선

되었거나 또는 터빈이 실제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시간이 증가했기 때

문이었다. 같은 기간 동안 상업 터빈의 생산력은 100배 증가해 1980년 

30kW 수준에서 2006년 3.0MW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

으로 덴마크정부는 실질적으로 에너지세를 1990년부터 2009년까지 

161% 증가시켜왔다. 

(2)�에너지 효율성에 관한 의무

덴마크는 전력 공공 사업체가 지켜야 할 에너지 효율성에 관한 의무를 

설립했다. 이 의무는 기업들이 구체적인 수요 측면 관리 대상을 달성하게 

하고,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정보 캠페인에 기여하도록 했다.



문자 계획? 맞는 
표현인가요?

참고문헌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덴마크에서 
제조한?

참고문헌에는 
2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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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에너지 라벨링(labeling)

덴마크는 건물과 가전제품의 에너지 라벨링 사용을 규제했다. 건물에

서 전력 소비 절감 방법에 대한 추천과 함께 라벨 A부터 Z로 구성된 라벨

링 제도는 1979년에 설립되었다(2006년 업데이트). 이 제도는 건물이 임대

되든 팔리든 어느 때라도 상관없이 에너지 사용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EPC)를 갖추도록 요구한다. 더 나아가 건

물 소유주와 부동산 중개인은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면 입주하기 전 반드

시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기존 건물은 팔릴 때마다 650유로를 지불하고 

그 라벨을 최신화시켜야 한다. 특히 1000m3가 넘는 대규모 건물은 반드시 

5년마다 라벨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2006년부터 시작된 이러한 요구사항

은 2010년 모든 건물의 에너지 사용을 25% 감소시켰고, 2015년과 2020년

에 각각 25%씩 추가로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집 안에 있는 텔레비

전, 냉장고, 세탁기와 같은 국내 가전제품의 라벨은 빌딩에서와 비슷한 문

자 계획을 사용하며 (이는??) 10년마다 70TWh만큼의 전기를 아낄 수 있

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덴마크에서 구입한 가전제품의 90%가 효율등

급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Togeby et al., 2009). 이러한 제도는 건물의 에

너지 효율성을 측정하고 등급을 매기는 전문 에너지 상담 산업을 새로 만

들어냈다.

② 전기 절약 신탁(Electricity Savings Trust)

덴마크는 주택과 공공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촉진하기 위해 1997년부

터 2010년까지 에너지 절약 신탁을 설립했다.1 초기 업무는 지역난방을 

1 절약 신탁이 어떻게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하는지에 대한 더욱 자세한 설명은 Lund

(1999) 참조.



참고문헌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조항으로 
구성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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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하는 것이었으나 2010년 3월 덴마크 에너지 절약 신탁으로 변환되기 

전까지 이 신탁은 앞에 언급한 에너지 라벨링 제도에 기여하기 시작했다. 

또한 (이 신탁은??)정보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했으며 가계

와 기업에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도??)했다(Maegaard, 2010). 이 신탁은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에게서 1kWh당 0.1유로씩 요금을 걷어 운

영되었다. 이 신탁의 캠페인 중 일부는 특수 코팅된 저에너지 창문을 강조

했으며 다른 캠페인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개인 에너지 감사를 후

원했다(Olesen, 2006).

 

4)�최근의 발전

비록 이러한 덴마크 에너지 정책의 3개 요소가 다음에 설명하는 난관을 

겪고 있지만, 정부의 계획은 재생에너지, CHP,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더 확고한 전념을 촉구하고 있다. 2006년에 덴마크 수상인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Anders Fogh Rasmussen)은 ‘화석연료와 원자력으로부터 

100% 독립’이라는 장기 목표를 발표했고 이는 후에 2006년 국가 에너지 

계획으로 발표되었다(Lund and Mathiesen, 2009). 이 야심찬 목표는 네 갈

래로 이뤄진 IDA 에너지 계획이라 불리는 Danish Society of Engineers 

에너지 전략으로 공식화되었다.

 

∙ 건물에서의 공간 난방 수요 50% 감축, 산업 분야에서의 연료 소비 

40% 감축, 그리고 전기 수요 50% 감축을 포함해 장기적(으로??) 에너

지 수요를 감축한다.

∙ 주택을 위한 난방 펌프와 태양열 온수기를 장려함으로써 에너지 효율

성을 제고하고 가스, 석탄, 석유 대신 CHP로 연료를 전환한다.



더 잘 맞추고?

참고문헌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수정한 문장이 
맞는지 확인 
바랍니다.

CHP에 대한 
지원으로 얻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는 덴마크가 이 

분야에서?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는 덴마크가 이 
분야에서 에너지 

집약도 감소, 에너지 
자급자족 달성, 

온실가스 배출 감축, 
에너지 기술 수출의 
수익성 향상, 국가 

에너지 안보 개선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덴마크 에너지 정책의 결과?
하위 제목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식으로 절제목을 수정하는 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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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를 확장시켜 2025년까지 국가 공급의 30%를, 2050년까지

는 국가 공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

∙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더 잘 맞출 수 있고, 변전 손실을 줄이며, 스마

트 배전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지능적 에너지 시스템을 촉진한다

(Sperling et al., 2011).

만일 덴마크가 이러한 IDA 에너지 계획의 목표를 달성한다면 2050년

경에는 기초 에너지 공급이 상당히 감소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0에 

가까울 것이다. 비록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한 독립적인 평가에서

는 덴마크 자국의 연료를 기반으로 재생에너지를 100% 공급하는 것이 물

리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Lund and Mathieson, 2009).

3.�에너지�안보와�지속가능성�혜택

덴마크의 에너지세, 그리고 에너지 효율, 풍력발전, CHP에 대한 지원

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이익은 인상적이었으며, 이 분야는 그들이 감

소된 에너지 집약도, 인식된 국가 에너지 자급자족, 과감히 감축된 온실가

스 배출, 덴마크 에너지 기술에 대한 수익성이 좋은 수출, 개선된 국가 에

너지 안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1)�에너지 집약도 감소

덴마크의 에너지 효율에 대한 투자는 GDP 단위당 필요한 에너지 생산

량을 나타내는 에너지 집약도를 상당히 낮춰왔다. 1990년부터 2008년까



누락된 
참고문헌과 번역 

안 된 영문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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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덴마크의 경제가 44.5% 성장했음에도 최종 에너지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18% 개선되었으며, 기초 에너지 집약도는 26.3% 감소했다(Danish 

Energy Agency, 2009). 가구에서의 최종 난방 소비는 1980년부터 1990년

까지 난방 면적이 19% 증가했음에도 10%가 감소했다(Olesen, 2006). 전력 

공익사업체 또한 2008년 자신들의 에너지 효율성 의무 목표치보다 25%

를 초과 달성했다. 그 결과 11개 산업 국가를 대상으로 한 Regulatory 

Assistance Project 싱크탱크의 한 독립 연구는 덴마크의 신축 및 기존 건

물 규제( 요구→삭제??)와 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의 도입을 위한 

선구자적인 노력이 모범적이었다고 결론지었다(Hamilton, 2010). 

2)�에너지 자급자족 달성

덴마크는 현재 에너지를 자급자족하고 있다. 1991년부터는 석유와 가

스도 자급자족하고 있다. <그림 12-6>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국가는 1980

년까지만 해도 에너지의 95% 이상을 해외의 자원에 의존했으나 1997년 

자급자족 체제로 변모했으며, 지금은 매년 잉여 전력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는 에스토니아를 제외한 EU의 어느 국가도 하고 있지 못한 일이다. 덴

마크는 에너지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국가의 에너지 패턴은 국

가 경상수지에 긍정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3)�온실가스 배출 감축

재생에너지와 페열발전 시설이 덜 효율적이고 오염이 심한 재래식 화

석연료 시설을 대체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탄소 배출이 급감했다. 1990년

에 덴마크는 1kWh의 전기를 생산할 때마다 거의 1kg의 이산화탄소를 배



무엇보다 19%가 
낮다는 

의미인가요?

참고문헌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경쟁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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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nish Energy Authority.

<그림 12-6> Degree of Energy Self-Sufficiency in Denmark

출했으나 2005년에는 이 수치가 600g 미만으로 감소했다. (전적으로→삭

제??) 2004년의 이산화탄소 배출 집약도(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는 

1980년에 비해 48%나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덴마크는 또한 탄소 배출 절

대량을 줄인 몇 안 되는 국가들 중 하나인데, 2009년 배출량 1990선에서 

19% 낮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한 탄소 배출량

을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Parajuli, 2012).

4)�향상된 경쟁

덴마크는 자신들의 풍력터빈 운영과 제조 전문성을 탄탄한 수출 시장

을 확립하는 데 이용했다. 덴마크 규제 기관은 풍력기술에 대한 확고한 내

수시장과 안정적인 연간 수요를 제공하면서 풍력발전 시설 제조의 지방

분권화를 촉진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새로운 상품에 대한 판매, 일자리, 

단위 넣어주세요



시험기로 이용해?
무슨 의미인가요?

참고문헌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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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nish Energy Authority.

<그림 12-7> Energy prices for households, DKK($2010)

그리고 증가된 조세 기반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었다. 비록 

중국과 인도 같은 해외 풍력발전 제조업체와의 날선 경쟁에 직면했지만 

덴마크는 자국 내 풍력발전 시설을 시험기로 이용해 터빈 장비의 가격을 

낮추고 설비 이용률을 개선했다(Lewis and Wiser, 2005). 

5)�에너지 안보 개선

최근 폐열발전과 풍력에너지의 영향력은 에너지 공급의 분권화를 촉진

해왔는데, 이러한 변화는 정치적 측면뿐만 아니라 안보적 측면에서도 이

익을 불러왔다. 덴마크는 1970년 20개의 대형 발전소를 이용한 집권적 발

전에서 오늘날 4000개가 넘는 소규모 발전시설을 포함한 분권적 모델로 

변모했다. 덴마크의 풍력에너지에 대한 인식은 매우 긍정적이며, <그림 

12-6>에서도 볼 수 있듯이 2010년 물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에너지 가

DKK($2010)는 2010년 
크로네를 기준으로 
했다는 의미인가요?

<그림 12-7> 
아닌가요?



2010a? 2010b?

화석연료 수입에서 
발생하는 잠재적 

수익?

수정한 문장이 
맞는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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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이 매우 안정적이다(Ladenburg, 2008; Sovacool and Brown, 2010). 

OECD 내 22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제 에너지 안보 실적 비교에서는 덴마

크의 에너지 안보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4.�에너지�안보와�지속가능성에�대한�도전�과제

덴마크는 에너지 정책에 접근하는 데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긴 하

지만 지속성, 분산된 네트워크의 관리, 병목 지역, 사회적 반대, 에너지 가

격 상승, 화석연료 수입의 잠재적 수익이라는 당면 과제에도 직면해 있다.

1)�정부 정책의 변화

가장 큰 당면 과제는 1990년대 후반에 시작된 정부의 정책 변경이다. 

변경된 정책은 덴마크 에너지 분야를 시장경제적이고 경쟁력 있게 만들

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재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1998년에 

정부는 풍력발전 단지에 대한 지역 및 협동 소유권을 장려하는 원칙을 폐

지했으며, 전력 공익사업체가 운영을 강화하고 에너지 인프라에 대해 상

호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제거했다. 2001년에 자유 보수주의적 정부가 

들어서고 나자 의회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즉, 경관을 위해 풍력

발전 단지를 철거하고 대신 위생 설비 프로그램을 장려하는 것으로 덴마

크 에너지 정책이 변모된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 이면에는 소규모 발

전 단지보다 대규모 발전 시설을 더 선호하는 방침이 작용했다. 그해에 풍

력발전의 요금은 도매가에 적은 양의 보조금을 합산한 금액만큼 책정되

었고 이는 기능적으로 기존의 발전차액지원제를 대체했다. 또한 2004년



문맥이 
모호합니다. 확인 

바랍니다.

영문 번역 
바랍니다.

풍력발전소가 
분산되고 발전 

시설이 분배됨에 
따라 에너지 안보가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362 제3부 신기후체제와 강대국의 에너지 안보

에 정부는 공익사업체가 그들의 최소 전부하 시간을 초과한 구매 의무를 

폐지했다. 그러나 풍력발전 개발자들과 덴마크 에너지 당국의 관계자들

도 이러한 정책이 풍력발전 사업을 저해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Maegaard, 2010). 

풍력발전 개발자들은 정부 정책이 변화되기 전까지 10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설치했으나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단 40MW의 발전설비

만 건설하는 데 그쳤다. 2006년에는 단 8MW만 설치되었으며, 2007년에

는 사상 처음으로 해체된 풍력발전 시설(39개)이 건설된 풍력발전 시설(7

개)의 수보다 많았다. 또한 풍차 소유주 및 공동 소유주의 수는 기존의 몇 

백만 명에서 5만 명 미만으로 급감했다. 이 기간 동안 주요 개발사인 동 

에너지(Dong energy)와 에온(E.ON)은 자신들의 주력 사업을 

Nysted/Rodsand II와 Horns Rev II에 위치한 연안 풍력단지로 변경했다. 

2008년에 이르러 덴마크 정책 입안자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깨닫고 다시 

풍력발전 산업에 전념했으나 2001년부터 2007년까지는 덴마크 풍력 산업

이 확실히 침체되었다(Sperling, 2010). 주요 풍력 분야 생산 공장들은 이 

기간 동안 문을 닫아 근처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

2)�분산된 네트워크의 관리

분산되어 존재하는 풍력의 본질과 분배된 발전 시설이 에너지 안보를 

개선시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배전 및 변전 시설 네트워크가 분산됨에 

따라 이를 관리하기가 어려워졌다. 다른 국가와 다르게 덴마크는 통합된 

국가 배전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동서로 나눠진 두 변전 지역[서

쪽에는 엘트라(Eltra), 동쪽에는 엘크래프트(Elkraft)로 나뉘어 있었는데, 이 둘

은 2005년 ‘덴마크 에너지 넷’이라는 이름하에 합병되었다]은 단지 하나의 직



공유하고 
있었으므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서로 
돕기가 어려웠다?

문맥이 모호합니다. 
문장 확인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계획 

당국으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담당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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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연결만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서로 돕는 것이 완전

하지 못했다(Lehtonen and Nye, 2009). 풍력발전과 CHP가 덴마크 포트폴

리오에 포함된다고 해서 전반적인 신뢰도가 강등되지는 않았으나

(Akhmatoy and Knudsen, 2007), 앞서 언급한 두 지역이 초과 수용은 어떤 

식으로든 버려져야 하며(Lehtonen and Nye, 2009), 비록 노르웨이의 정책 

기획자는 버려지는 에너지를 구입해 프리미엄 가격으로 되팔 수 있는 능

력을 고려해 에너지 저장 수용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

했지만 독일과 스웨덴의 풍력에너지 저장 능력은 자신들의 풍력 터빈을 

가동한다면 감소할 것이다.

분권화된 덴마크의 전력 네트워크는 기술적으로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

라 특정 지역에서는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관리하는 것 또한 어렵다. 

많은 수의 협동조합과 독립된 CHP 공급자들은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지

만, 이러한 관점이 에너지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복잡하게 만들거나 분열

시키기도 한다. 한 독립적인 연구는 덴마크가 중앙 집권 기구 수준에서 지

자체의 에너지 계획 활동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에너지 

계획 당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윤곽이 확실히 드러나야 할 필

요가 있으며, 덴마크는 그들의 노력이 조화될 수 있도록 더 나은 계획 기

구를 분권된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Sperling et 

al., 2011). 

3)�병목 현상과 기술/아웃소싱의 부족

덴마크 풍력발전 산업의 빠른 성장과 국내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산업??) 확장은 제조, 건설, 풍력 단지 디자인 분야의 병목 현상을 초래했

다. 이제 덴마크 베스타스(Vestas) 사(가 제조한??)의 풍력 터빈을 받기 위

기술 및 아웃소싱의 부족?
아웃소싱이 부족하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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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24개월에서 30개월을 기다려야 하고, 터빈의 날을 제조하는 LM 

글래스화이버(LM Glasfiber) 사는 베스타스 사의 상품이 최소 이틀 정도 

지연된다고 보고했다. 연안 풍력발전 터빈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선이 오

기까지 12개월에서 18개월이 소요되고 발전기관이 오기까지는 18개월에

서 36개월이 소요된다. 이는 석유와 가스 산업 또한 플랫폼과 드릴을 설

치하는 데 의존하고 있는 입장이다. 병목 현상은 해저로 연안 풍력발전 터

빈과 연결할 전선이 부족하고 이러한 발전 터빈을 조립할 항구 또한 부족

하기 때문에 연안 풍력 단지 건설 분야에서 부상하는 문제가 되었다. 이러

한 현상의 타개책으로 지목된 것이 바로 중국의 부상이다. 중국은 전 세계 

철 생산량의 1/3을 소비하고 있고, 풍력발전기 설치 분야에서 앞장서고 

있으며, 10년 새 시장 점유율이 3배로 늘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고 풍력 터빈 생산 단가 또한 상당히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

으로 인해 베스타스나 지멘스 같은 덴마크 제조사는 풍력발전시설과 부

품 생산 라인을 중국과 인도의 공장으로 아웃소싱하게 되었다. 이들 회사

는 아웃소싱을 통해 인건비가 저렴해졌고 부상하고 있는 시장과 가까워

질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되었다(Maeggard, 2010).

4)�사회적 반대 증가

풍력에 대한 덴마크의 태도는 다른 여타의 국가에 비해 비교적 긍정적

이지만(Pasqualetti, 2011), 대규모 풍력 터빈과 기업 주체 간의 풍력 단지 

병합으로 인해 사회적 반대와 시위가 증가되었는데, 특히 거대한 터빈이 

자연경관을 해치거나 지역 협동조합이나 농민에게 소유권을 주지 않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다. 그 결과 한 연구는 일부 덴마크 사람

들은 풍력발전기가 너무나 거대해져 경관을 해치기 때문에 설치를 승인

전선이 오고 
발전기관이 온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문맥이 
모호합니다. 확인 

바랍니다.

병목 현상이라는 
문제가 부상했다?

문장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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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는 이유로 풍력발전 시설에 반대하는 압력이 있다고 보고했다. 

(두 번째→삭제??) 북부 유틀란트 반도의 풍력발전에 대한 태도 연구에서

는 발전기의 크기가 계속해서 커지고 지역 참여율이 낮아짐에 따라 풍력

발전의 대중적인 수용도 점차 낮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Moller, 2006). 

5)�가격 불안정

또 다른 난관은 가격 불안정과 관련이 있다. 수요와 공급 법칙에 입각

해, 풍력발전기가 전력을 많이 생산할 경우 풍력터빈이 잉여 전력을 생산

하기 때문에 풍력으로 생산된 전력의 가격이 낮아진다. 이는 전기도 최소

한의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전력이 필요한 시기에는 풍

력발전의 전력 생산량이 낮을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가격 불안정은 시간

대별 또는 월별로 발생한다. 2005년 1월 풍력 터빈이 태풍으로 인해 가동

을 중지하자 덴마크의 운용 가능 풍력 전력 용량은 100MW 이하로 급락

했고, 이로 인해 시스템 운영자는 운영비가 많이 드는 정점에 달한 발전소

로 전환해야 했으며 독일과 북유럽 국가들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6)�회석 연료로의 회기

마지막 당면 과제는 덴마크의 전반적인 에너지 정책과 연결된다. 재생

에너지에 힘을 싣고 있긴 하지만 덴마크 에너지 분야에서는 여전히 화석

연료의 사용이 지배적이다. 덴마크 정부가 화석연료로부터 완전히 독립

하기 위해 공적인 계획을 반복해서 시행하고 있긴 하지만, 2010년에는 

720만 톤의 석탄을 소비했으며 2011년에는 22만 3480배럴의 석유를 매일 출처를 알아보기 
쉽도록 하기 위해 
Denmark Energy 

Profile 
삭제했습니다.

문맥이 
모호합니다. 

확인 바랍니다.

운영비가 많이 
들더라도? 정점에 

달한 발전소는 
무슨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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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nish Energy Authority.

<그림 12-8> CO2 Emissions in Final Energy Consumption (million tons, climate adjusted)

생산했다.2 실제로 덴마크에서 생산되고 사용되는 총 에너지의 23%는 석

탄으로부터 만들어지고, 30%는 천연가스로부터 비롯되며, 단 17%만 재

생에너지자원을 통해 생산된다. 이처럼 혼재된 상황으로 인해 덴마크는 

여전히 “국민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다(O ̸
stergaard, 2010). 풍력과 CHP 발전 시설은 덴마크의 전력 분야 실적을 개

선시켰으나 덴마크의 운송업 분야는 완전히 화석연료 중심이며(Sperling 

et al., 2011), 덴마크의 기후와 기반시설을 고려할 때 석유 기반의 차량 연

료로부터 다른 것으로의 이행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가들은 

주장한다(Tonini and Astrup, 2012). <그림 12-8>에서 알 수 있듯, 덴마크

의 운송, 농업, 산업 그리고 심지어 일반 가정에서도 화석연료 사용과 이

산화탄소 배출이 남아 있다.

더욱이 덴마크의 석유와 가스 보유고는 급속히 바닥나고 있다. 덴마크

2 EIA, http://tonto.eia.doe.gov/country/country_energy_data.cfm?fips=DA.

차량 연료를 석유 
기반에서 다른 연료로 

이행하기는 어려울 
것?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이산화탄소도 
배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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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nish Energy Authority.

<그림 12-9> Oil Production in Denmark, 1975 to 2040

의 석유 보유고는 매년 평균 6.7%씩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라면 

<그림 12-9>에서 보듯 2018년경에는 석유와 가스를 수입하는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분야의 헨리 룬(Henry Lund) 교수가 최근 언급

한 바와 같이 “덴마크의 석유 및 가스 보유고는 부족하다. 따라서 덴마크

가 과연 몇 십 년 안에 재생에너지로 완전히 전환할 것인가, 아니면 화석

연료 수입에 의존했던 지난날로 되돌아가야 하는가라는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야 할 시점이다”(Lund, 2010).

5.�교훈과�함의

덴마크의 에너지 정책에 관한 접근법은 에너지 안보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다섯 가지 중요한 교훈을 다른 국가들에 제공한다. 

문장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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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그것은 (경험적으로→삭제??) 국가 에너지 체제의 변환이 가능하

다는 것과 그러한 변환이 신속히 발생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1973년 국제

적으로 발생한 석유 위기 이후 덴마크는 발전소 가동을 위한 석유 의존도

를 단 5년 사이에 95%에서 5%로 절감했다. 약 20년의 기간 동안 덴마크

는 대규모 화석연료 플랜트를 기반으로 한 집권적 전력 네트워크를 (하나

의→삭제??) 풍력발전 시설들과 CHP 시설로 전환해 포트폴리오와 1인당 

풍력발전 사용 백분율에서 세계적 입지(를 다졌으며??), EU 내에서 CHP 

사용에 대한 선도자 역할을 수행할 정도에까지 다다랐다(van der Vleuten 

and Raven, 2006). 

둘째, 덴마크의 경험은 탄소세가 경제 전반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

으며, 이 제도가 재대로 시행된다면 풍력발전, 에너지 효율성, 그리고 

CHP를 촉진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더욱이 덴마

크는 에너지에 대한 값비싼 세금 제도를 여럿 운영하고 있음에도 지난 몇 

십 년 동안 두 자릿수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셋째, 설비에의 확실하고 열린 접근권은 많은 장점을 보여준다. 이런 

접근권은 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을 축소하며, 공익사업이 그 사업권을 이

용해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들이 송전 및 배전 분야로 진출하지 못하다

록 막는 것을 방지한다. 이러한 접근권은 설비에 대한 상호연결 비용을 프

로젝트 개발자에게서 공익사업(또한 궁극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소비자)으

로로 전가시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들의 수익성을 증가시켰다.

넷째, 덴마크는 다수 지역의 이해당사자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강조하

는 에너지 계획에 대한 다원적인 접근(이 가능함??)을 입증했다. 풍력발

전, CHP, 에너지 효율과 같은 각각의 주요 노선에 대한 덴마크의 접근법

으로 인해 사업의 책임을 국가 및 지역 관계자들이 나누어가질 수 있었다. 

풍력발전을 보면, 국가 기획 담당자가 안정적인 재정을 지원하고 적절한 

덴마크는?

에너지에 대해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다수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설비에 열린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맥이 모호합니다.

또는?

강조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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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을 설립하는 한편, 지역 기획 담당자와 협동조합은 풍력발전 

계획의 초안을 작성하고 구체적인 풍력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CHP에서

는, 국가 기획자가 석유와 석탄 사용 최소화에 대한 적당한 관세와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지역 기획자는 난방 계획을 실행하고 건물과 구

역 난방 시설을 연결하는 작업의 속도를 높인다. 에너지 효율에서는, 국가 

담당자가 건물 코드와 국가 전력 위탁사업체 등을 관리하고, 지역 관계자

는 은행, 공공기관, 그리고 거주자 간의 파트너십을 체결한다(Sperling et 

al., 2011).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방이 포괄적으로 참여해 덴마크의 에너

지 프로젝트들은 대기업의 손아귀에 집권되지 않고 지역 수준으로 분산

된 채 남아 있게 되었다. 예컨대 2005년에는 단 12%의 풍력발전 단지만 

공공기관의 소유였으며, 나머지 88%의 시설은 개인이나 협동조합의 소유

였다(Toke, 2005).

마지막 다섯째, (에너지 정책에서??)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

었다. 덴마크의 에너지 정책은 1973년부터 1998년까지 놀라울 정도로 일

관적이었고, 이러한 안정성으로 인해 풍력에너지, CHP, 에너지 효율성을 

위한 시장이 극적으로 팽창했다. 한편 이 반대의 상황도 벌어졌는데,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시행된 (정책의??) 변화로 인해 풍력발전에 대한 

투자는 근본적으로 무산되었고 관련 산업은 침체되었다. 하지만 운 좋게

도 덴마크의 정치체제는 2008년에 다시 바뀌어 더욱 진보 성향의 정부가 

들어섰으며, 새로운 정권은 덴마크를 2050년까지 화석연료를 완전히 사

용하지 않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진로에 올랐다. 이는 매우 활동적이고 강

력한 에너지 로비와 에너지 체제의 변천은 올바른 정치적 환경하에서만 

발생한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수정한 문장이 
맞는지 확인 
바랍니다.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정한 문장이 

맞는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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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한국 에너지 외교의
도전과과제

김성진

1.�한국의�에너지�구조와�에너지�안보

한국의 에너지 구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지닌다. 한국은 ①

에너지 다소비형 경제구조를 갖고 있고, ②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으며, ③

에너지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한다. (이러한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먼저, 한국은 2014년 기준 세계 9위의 에너지 소비국에 해당할 

정도로 에너지 다소비 국가다. 최종 에너지 소비량은 1990년 약 75MTOE

에서 2014년 약 214MTOE로 최근 25년간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1998

년 외환위기 시기의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에너지 소비가 감소한 적이 

없었을 정도로 일관된 증가세를 보여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기

준 한국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 역시 5.27TOE을 기록해 OECD 평균인 

4.12TOE를 상회하고 있다.

한국의 에너지 다소비 구조는 높은 무역의존도, 그리고 에너지 집약적

인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 기인한다. 2014년 기준 한국은 세계 무역 

백만TOE를 
MTOE로 

수정했습니다. 수치 
맞는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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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2015b: 18).

<그림 13-1> 한국의 최종 에너지 소비 추세(1990~2014년)

순위 국가 에너지 소비량

1 중국 2972.1

2 미국 2298.7

3 러시아 681.9

4 인도 637.8

5 일본 456.1

6 캐나다 332.7

7 독일 311.0

8 브라질 296.0

9 한국 273.2

10 이란 252.0

자료: BP(2015: 40).

<표 13-1> 2014년 에너지 소비량 국가 순위(단위: 백만 톤 oil eq)

순위 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1 75.8%의 무역 의존도를 보일 만큼 국가 경

제에서 무역의 비중이 높다.2 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정유,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집약적인 제조업 품목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수입품의 1위가 원유, 3위가 천연가스, 7위가 석탄일 정도로 전체 

1 K-stat, “세계무역 중 한국의 위치”, http://stat.kita.net/stat/world/major/KoreaStats01.screen.

2 K-stat, “한국의 무역의존도”, http://stat.kita.net/stat/world/major/KoreaStats02.screen.

MTOE?

참고문헌 수정에 
따라 본문 출처도 

수정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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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수출 수입

품목 금액 품목 금액

1위 반도체 47,440 원유 43,427

2위 자동차 33,694 반도체 28,466

3위 선박 해양 구조물 및 부품 30,168 천연가스 14,335

4위 석유제품 25,126 석유제품 11,684

5위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23,323 무선 통신기기 8,391

6위 무선 통신기기 22,710 자동차 7,848

7위 자동차 부품 19,059 석탄 7,766

8위 합성수지 14,201 컴퓨터 6,830

9위 철강판 12,666 반도체 제조용 장비 6,725

10위 플라스틱 제품 6,872 정밀 화학원료 6,291

10대 품목 금액 - 235,260 - 141,763

총액 대비 비중 59.3% 42.9%

자료: K-stat, “한국의 10대 교역상품”.

<표 13-2> 2015년 한국의 10대 교역 상품(단위: 백만 달러)

미국 한국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OECD 평균

6.81 5.27 3.86 3.82 3.55 3.02 4.19

자료: e-나라지표, “에너지 수급 현황”.

<표 13-2> 2013년 1인당 에너지 소비량(단위: TOE)

수입에서 에너지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따라서 경제구조를 근본

적으로 혁신하지 않는 한, 한국의 경제성장은 에너지의 확보와 사용에 절

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한국이 사용하는 막대한 에너지는 대부분 화석연료를 통해 얻고 

있다. 2014년 기준 한국의 에너지 믹스를 보면 석유 37.3%, 석탄 30.1%, 

LNG 16.9%로 화석연료가 1, 2, 3위를 차지하며, 무려 84.3%의 비중을 보

이고 있다. 화석연료를 제외한 에너지원은 원자력 11.7%, 신재생에너지 

3.4%, 수력 0.6%에 불과하다.

최근 15년간 한국의 1차 에너지 공급 현황을 보면 석유 총량은 거의 변

동이 없으며 석유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000



376 제4부 한국의 대응

연도 석탄 석유 LNG 수력 원자력 신재생 총계

2000 42,911 100,279 18,924 1,402 27,241 2,130 192,887

2001 45,711 100,385 20,787 1,038 28,033 2,456 198,409

2002 49,096 102,414 23,099 1,327 29,776 2,925 208,636

2003 51,116 102,380 24,194 1,722 32,415 3,241 215,066

2004 53,127 100,638 28,351 1,465 32,679 3,977 220,238

2005 54,788 101,526 30,355 1,297 36,695 3,961 228,622

2006 56,687 101,831 32,004 1,305 37,187 4,358 233,372

2007 59,654 105,494 34,663 1,084 30,731 4,828 236,454

2008 66,060 100,170 35,671 1,196 32,456 5,198 240,752

2009 68,604 102,336 33,908 1,213 31,771 5,480 243,311

2010 77,092 104,301 43,008 1,391 31,948 6,064 263,805

2011 83,640 105,146 46,284 1,684 33,265 6,618 276,636

2012 80,978 106,165 50,185 1,615 31,719 8,036 278,698

2013 81,915 105,811 52,523 1,771 29,283 8,987 280,290

2014 84,612 104,944 47,773 1,650 33,002 10,956 282,938

2014년 비중 29.9% 37.1% 16.9% 0.6% 11.7% 3.9% 100.0%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2015c: 14~15).

<표 13-3> 1차 에너지 공급 현황(단위: 천TOE)

년 1억 27만 9000TOE였던 석유 공급량은 2014년 1억 494만 4000TOE를 

기록해 4.7%밖에 증가하지 않았으며, 2000년 전체 1차 에너지 공급에서 

52.0%를 차지했던 석유 비중은 2014년 37.1%로 줄어들었다. 이에 반해 

2000년 대비 2014년에 석탄은 97.2%, LNG는 152.4% 증가했고, 공급 총량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원자력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수력에너지 

역시 각각 21.1%, 414.4%, 17.7% 증가했다. 천연가스의 비중은 2000년 

9.8%에서 2014년 16.9%로, 석탄 비중은 2000년 22.2%에서 2014년 29.9%

로 늘어났다. 원자력은 2000년 14.1%에서 2014년 11.7%로 감소했고, 수

력은 0.7%에서 0.6%로 거의 변화가 없으며, 신재생에너지는 1.1%에서 

3.9%로 증가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최근 15년간 급증해온 에너지 수요

를 천연가스와 석탄의 수입을 늘림으로써 충당해왔으며, 보완적으로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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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2015c: 5).

<그림 13-2>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1990~2014년)

력을 신중히 병행하면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왔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한국은 사실상 거의 모든 에너지원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

다. 2014년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5.6%를 기록했는데, 1994년 96.4%로 

95%대에 진입한 이래 95%에서 98% 사이를 벗어난 적이 없다. 다른 국가

들과 비교해보더라도 한국은 세계 석유 수입 3위, 석탄 수입 4위, LNG 수

입 2위(전체 천연가스 수입 6위)를 차지할 정도로 모든 자원에서 세계 5위 

안에 드는 대표적인 화석연료 수입국이다.3 게다가 에너지 믹스의 절대적

인 비중을 차지하는 화석연료를 차치하고서도, 높은 수준의 원전 기술을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원자력의 원료인 우라늄은 러시아, 카

자흐스탄, 호주 등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봤을 때 수입 의존국이라는 사실 자체는 큰 문제

가 아닐 수 있다. 수입 여부보다는 풍부한 자원을 지닌 공급자로부터 에너

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에너지 안보에 더 직접적

3 EIA, “Korea, South” http://www.eia.gov/beta/international/analysis.cfm?iso=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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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유럽 총계

2000 686,916 112,669 67,749 21,365 5,245 893,943

2001 661,649 130,033 39,155 25,469 3,061 859,367

2002 579,865 136,756 35,877 30,282 8,212 790,992

2003 639,453 100,721 34,156 28,543 1,936 804,809

2004 645,183 116,287 42,874 21,447 - 825,790

2005 689,356 111,937 34,424 5,363 2,124 843,203

2006 730,843 110,306 42,814 4,831 - 888,794

2007 704,020 131,273 35,557 1,690 - 872,541

2008 746,458 108,482 9,932 - - 864,872

2009 705,363 116,379 11,608 1,734 - 835,085

2010 713,647 152,354 4,592 1,823 - 872,415

2011 807,908 108,402 2,772 2,796 5,166 927,044

2012 805,971 88,190 9,233 314 43,585 947,292

2013 786,813 97,047 8,096 329 22,790 915,075

2014 778,923 88,623 25,301 10,053 24,625 927,524

2014년 비중 84.0% 9.6% 2.7% 1.1% 2.7% 100.0%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2015c: 84~85).

<표 13-4> 지역별 원유 수입량 추세(단위: 천bbl)

으로 해당되는 요인이다. 그렇지만 한국의 에너지 안보는 줄곧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왔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중동 

지역에 전적으로 화석연료의 공급을 의존해왔기 때문이다. 이를 에너지 

안보의 주요 지표인 수급성, 인프라, 가격, 환경 측면에서 살펴보자. 

첫째, 수급성 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원의 다변화이며, 한국은 

이 부분에서 큰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에너지 믹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유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중동 의존도는 무려 

84.0%에 달한다. 2000년 이래 한국의 원유 수입은 곧 중동으로부터의 수

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동 편향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국가별로 더 자세히 살펴보면, OPEC의 중동 6개국(사우디아라비

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이라크, 이란)이 사실상 한국의 석유 공급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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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국 합계 지역별 소계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292,592

778,923

쿠웨이트 136,546

UAE 108,472

카타르 100,127

이라크 71,151

이란 44,923

오만 6,516

중립지대 18,595

아시아

호주 20,861

88,623

인도네시아 9,080

브루나이 5,702

말레이시아 4,353

기타 48,627

아메리카

콜롬비아 5,041

10,053

에콰도르 2,697

미국 1,663

캐나다 383

볼리비아 270

아프리카

적도기니 7,996

25,301

리비아 6,786

가봉 5,832

콩고 2,763

알제리 1,107

나이지리아 836

유럽 영국 24,625 24,625

총계 927,524

자료: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망 Petronet, “원유수입(국가별)”.

<표 13-5> 2014년 국가별 원유 수입량(단위: 천bbl)

며, 원유 수입의 절반 정도를 사우디아라비아(32%)와 쿠웨이트(15%) 단 2

개국에 의존하고 있다.

천연가스 역시 공급원 다변화의 문제에서 취약성을 보인다. 2013년 기

준 한국 천연가스 수입의 절반 이상은 중동 국가인 카타르(33%), 오만

(11%), 예멘(9%)에 의존하고 있다. 인도네시아(15%), 말레이시아(9%),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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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국 수입량 수입국 수입량

카타르 13.68 호주 0.73

인도네시아 5.93 트리니다드토바고 0.73

오만 4.54 이집트 0.68

말레이시아 3.87 페루 0.51

예맨 3.57 알제리 0.13

나이지리아 2.80 적도기니 0.12

러시아 1.96 앙골라 0.06

브루나이 1.28 전체 40.86

자료: IGU(2014: 12).

<표 13-6> 2013년 국가별 천연가스 수입량(단위: 백만 톤)

루나이(3%)의 동남아 지역으로 일부 다변화한 측면이 있으나, 천연가스 

역시 높은 중동 의존도로 인해 수급 안정화 측면에서 큰 불안정성을 내포

하고 있다. 중동과 동남아를 제외하면 나이지리아(7%), 러시아(5%), 호주

(2%) 정도에서 수입할 뿐이라서 공급원 다변화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중동 편향적인 수급 구조는 자연히 가격 부담을 야기해왔다. 

1990년대 초부터 한국, 중국, 일본 등의 아시아 수입국은 ‘아시아 프리미

엄(Asian Premium)’을 감당해왔다. 이는 아시아로 수출되는 (주로 중동산) 

원유의 가격이 유럽이나 북미로 수출되는 가격에 비해 배럴당 1~2달러 정

도 추가 요금(프리미엄)이 붙어 높게 형성되는 것을 뜻한다. 이는 동북아 

국가들의 높은 중동 의존도와 더불어 역내 시장의 미발달로 인해 비롯된 

현상이다(박성호, 2011: 100~101). 아시아 프리미엄으로 인한 손해는 한국

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의 큰 관심사이지만, 중동 지역을 대체할 만한 대

규모 공급원을 찾지 못하는 한 수입국 입장에서는 이를 개선할 마땅한 해

결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운송로와 인프라 측면에서도 한국의 에너지 안보는 위험에 지속

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한국의 에너지 안보에 가장 직결되는 운송 요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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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호르무즈 해협과 말라카 해협이다.4 이란, 오만, UAE 사이에 위치한 호

르무즈 해협은 세계 제일의 원유 운송 요충지다. 2013년 기준으로 이곳을 

통과하는 원유의 양은 하루에 1700만 배럴에 달하는데, 이는 해상으로 운

송되는 원유 거래의 약 30%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

하는 원유의 85%는 아시아로 향하는데, 일본, 인도, 한국, 중국이 가장 많

은 양을 수입하는 국가들이다. 중동의 카타르로부터 많은 양의 LNG를 수

입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현황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은 LNG의 운송 요

충지이기도 하다. 카타르에서 수출하는 모든 LNG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

과하는데, 이는 세계 LNG 교역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양이다.

호르무즈 해협과 더불어 세계의 양대 운송 요충지는 인도네시아, 말레

이시아, 싱가포르 사이에 위치한 말라카 해협이다. 중동에서 출발한 유조

선은 인도양을 거쳐 말라카 해협을 지나 남중국해와 태평양 방면으로 향

한다. (말라카 해협은?? 이 루트는??) 중동과 동북아를 잇는 최단 거리이

기 때문에 한중일 3개국은 에너지 수급을 말라카 해협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2013년 기준 이곳을 통과하는 원유는 일일 1520만 배럴로 호르무즈 

해협에 필적하며, 카타르의 LNG 역시 말라카 해협을 통과해 일본과 한국 

등에 도착한다.

세계 에너지 운송의 요충지인 두 해협은 테러, 해적, 내전, 영토 분쟁 등 

안보적 위협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예를 들어 2010년 8월, 호르무즈 해협

을 지나가던 일본 유조선 엠스타(M. Star)가 폭탄 테러를 당한 바 있는데, 

조사 결과 이는 알카에다 계열 테러리스트들의 소행으로 밝혀졌다(Worth, 

2010). 중동 지역의 끊임없는 군사적 긴장도 에너지 안보의 위협 요인이

4 EIA, “World Oil Transit Chokepoints,” http://www.eia.gov/beta/international/regions-to

pics.cfm?RegionTopicID=W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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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핵개발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경제 제재에 놓여 있던 이란이 

2011년 12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을 선포해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

장이 최고조에 달한 적이 있다. 당시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과 미국 간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 이상으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다(Blas, 2011). 말라카 해협에서 정기적으로 실시되

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합동 군사 훈련 역시 이 지역이 

지니는 안보적 불안정성과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말라카 해협의 해

적 행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4년에도 107번의 해적 행위가 발

생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700%가 늘어났다(Maslanka, 2015).

테러와 해적의 위협을 차치하더라도 두 요충지는 내전과 영토 분쟁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이 위치한 중동은 여전히 ‘아랍의 봄

(Arab Spring)’으로 명명되는 민주화 운동과 내전의 영향 속에 있다. 튀니

지에서 시작해 요르단, 이집트로 퍼져나간 후 전 중동·북아프리카 일대에 

정권 교체와 그에 준하는 정치적 변화를 일으킨 이 움직임은 현재 가속화

되고 있는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의 확대와 직접 맞물려 중동 지역의 극심

한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더해 2011년부터 오바마 정부가 

추진 중인 미국의 재균형 정책으로 인해 1980년 카터 독트린 이후 줄곧 막

대한 비용을 들여 중동 안정화에 신경써오던 미국의 정책적 초점이 동아

시아를 향해 상대적으로 이동함으로써 중동 정세가 악화되고 있으며, 더

불어 말라카 해협이 위치한 남중국해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

되고 있다.

한국의 에너지 바닷길인 해상 운송로는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에서 시

작해 인도양과 말라카 해협을 거쳐 남중국해를 지나 국내로 이어진다. 현

재 한국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는 자원을 수입하지 않고 오로지 유조선

을 통해 석유와 LNG를 수입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해상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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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곧 에너지 인프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해상 운송로에서 가장 중요한 요충지 두 곳

이 모두 안보적 위협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이상 한국은 새로운 운

송로를 개척하고 에너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안보적 대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의 현 에너지 구조는 필연적으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방향과 충돌하게 되어 있다.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는 국가별로 구체적

인 감축 목표와 기한을 부여해 선진국의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

를 규정한 하향식이었으나, 2020년 이후부터는 개별 국가가 수립한 자발

적·비구속적 감축 계획에 의존하는 상향식의 파리합의문 체제로 대체될 

예정이다.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된 책임’이라는 원칙하에 개도국에는 감

축 의무를 유예하고 선진국에만 감축 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는 채택 

당시부터 미국 등 선진국들의 거센 저항을 야기했으며, 결국 미국의 비준 

거부, 캐나다의 탈퇴, 일본, 러시아, 뉴질랜드의 연장 거부 등 근간을 뒤

흔드는 위기를 겪어왔다. 이에 따라 2011년 더반 제17차 당사국총회에서

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망라해 모든 당사국에 적용되는 새로운 체제를 수

립하기로 합의했고, 2012년 도하 제18차 당사국총회에서는 교토의정서

를 2020년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2015년까지 전 지구적 기후체

제의 새로운 제도 설계를 완료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2013년 바르샤바 

제19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의도적 국가 결정 기여(Intent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INDC)를 국가별로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거의 모든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은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변화 적응에 관한 계획을 담은 INDC를 2015년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전까지 제출했고, 파리합의문을 채택함으

로써 새로운 전 지구적 기후변화 레짐인 파리체제가 출범했다. 이제 국가

자발적 기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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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자발적·비구속적으로 제출한 INDC에 대한 비준이 이뤄지면 이는 

국가의 (기여 방안, 즉??)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로 확

정된다.

교토체제와 달리 파리체제는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 못하는 NDC를 특

징으로 하므로 개별 국가의 NDC 준수에 대한 감시 및 평가의 효과가 성

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그리고 NDC에 대한 감시·이행 촉진 기제는 UN

기후변화협약의 틀을 넘어 글로벌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다양한 제도 및 

주체의 압력을 통해 전 방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환경 협

약의 성패에는 먼저 초강대국들의 의지와 압력 행사가 중요한 변수로 작

용한다. 교토의정서 비준을 끝까지 거부한 유일한 선진국인 미국과,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면서 감축 의무를 거부해온 중국이라는 G2가 

파리협정의 채택을 주도하면서 전향적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파리체제

는??) EU가 홀로 주도하던 기존 체제와는 다른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판

단된다. INDC에서 미국은 ‘2005년 대비 26~28% 감축’ 목표를 제시했고, 

중국은 ‘2005년 대비 2030년까지 60~65%의 탄소 집약도 감축, 1차 에너

지원에서 비화석연료의 비중 20%까지 확대, 산림원 증대, 2030년 또는 그 

이전 정점’이라고 밝힘으로써 과거와는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재생

에너지의 연구 개발에서도 두 초강대국은 이미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교토체제가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이 G2의 비순응이었

다고 볼 때, 파리체제가 성공한다면 가장 큰 이유 역시 미국과 중국의 체

제 순응 때문일 것이다.

초강대국 외에 국제관계의 다양한 제도 및 행위자도 복합적인 압력 집

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G20나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17개국의 회의인 MEF(Major Economies Forum on 

Energy and Climate), 선진국 모임인 OECD, 그리고 APEC 등에서는 회의 

INDC와 NDC를 
구분해서 

번역해주시기 
바랍니다.

파리협약의 
성패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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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마다 기후변화 대응을 주요 의제로 삼아 NDC 이행을 촉구하는 기제가 

활성화될 수 있으며, 국제재생에너지기구(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IRENA)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도록 요구하거나 개발 의제

를 담당하는 세계은행, UN개발계획 등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도록 

요구하는 압력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WTO의 무역 규칙은 신기후체제

와 조화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며, 국제 금융시장 역

시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포기하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리며 전 지구

적인 배출권 거래를 촉진하는 움직임을 가속화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

단체와 대도시 등 국가 하부 단위와, IPCC 같은 국제 인식공동체, 시민단

체, 초국적 기업, 개인에 이르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행위 주체도 국가의 

NDC 이행을 감시·촉구하는 역할을 비중 있게 담당할 것이다. 요컨대, 파

리체제는 NDC라는 개별 국가의 자발적 의지와 행동에 의존하는 비구속

적인 체제이지만, 구속적인 방식으로는 주권 국가에 효과를 발휘하지 못

한 기존의 체제를 수정해 융통성을 높였으며, 다양한 자발적 순응 기제와 

전 방위적인 감시 주체를 형성·강화할 새로운 방식의 압력으로 작동해 국

가의 NDC 이행을 촉구할 것으로 생각된다.

파리체제로 인해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라는 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한국의 에너지 구조는 큰 부담을 안게 되었다.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한국

의 막대한 에너지 소비는 곧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로 이어져 현재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이 세계 7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온

실가스 총배출량은 약 688.3MtCO2인데, 이 중 압도적인 비중(87.2%)을 차

지하는 것은 에너지 분야이며, 산업 공정(7.5%), 농업(3.2%), 폐기물(2.2%)

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4: 2~3). 에너지 부

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인 600.3MtCO2의 분야별 비중을 살펴보면, 에너지 

산업 45.2%, 제조업·건설업 30.4%, 수송 14.6%, 기타(가정, 상업, 공공, 농

NDC 이행을 촉구할 
수 있으며?

수정한 문장이 
맞는지 확인 
바랍니다.

수정한 문장이 
맞는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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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어업 등) 9.8%로서(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4: 56), 한국의 온실가스 배

출은 에너지 산업, 제조업·건설업, 수송의 3대 에너지 분야가 대부분을 차

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전력과 열의 생산, 철강, 화

학, 시멘트, 정유 등의 제조업과 건설업, 그리고 도로 수송에 사용되는 화

석연료에서 나오는 CO2가 한국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는 뜻이다. 에너지 안보 개념에서 환경 요인이 중시되는 추세에

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에너지 안보 문제는 온실가스 저감과 기후변화 대

응이라는 환경문제와 직결되며, 한국은 현재의 에너지 구조를 유지할 경

우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파리체제에 적응할 수 없는 상

황이다.

한국정부의 INDC는 모든 경제 부문에서 2030년까지 BAU(business-as-

usual) 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서약하고 있다(UNFCCC, 2015). 이를 수

치로 표현하면 2030년 BAU인 850.6MtCO2를 536MtCO2로 감축하겠다는 

의미다.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9년 한국은 2020년까지 BAU 대비 30% 

감축을 서약한 바 있는데, 이는 2020년 BAU인 813MtCO2를 543MtCO2로 

감축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IPCC가 제안한 개도국 권고치인 ‘BAU 대비 

15~30%’의 최대치를 반영한 것으로, 당시 감축 의무가 없던 개도국 신분

의 한국이 공언한 결정은 솔선수범의 행동으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았

다. 하지만 새로운 전 지구적 기후체제에 대응해 2015년에 한국이 제시한 

INDC에서는 2020년 543MtCO2 배출 목표를 2030년 536MtCO2로 수정했

는데, 이는 2020~2030년 기간 동안 단지 7MtCO2만 감축하겠다고 제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다. 명성 높은 기후변화 연구기관들의 컨소시엄

인 기후행동추적(Climate Action Tracker: CAT)에서 한국의 INDC에 대해 

‘부적격(inadequate)’ 등급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바 있는 만큼,5 향

후 INDC의 이행 여부에 더해 국가의 책임과 역량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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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압력이 한국에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정부는 INDC 감축 목표치 37% 중 국내 정책을 통해 25.7%를 감축

하고, 국제 시장 기제(international market mechanism: IMM)를 통해 11.3%

를 감축할 계획이다(관계부처 합동, 2015a: 4). 그러나 파리협정에서도 구

체화되지 않았고 현재 방식 자체가 논의 중인 IMM을 통해 어떻게 11.3%

를 감축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게다가 향후 모든 국가가 해외

에서의 감축분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탄소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

이라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불확실성은 한층 배가된다. 국내적으로도 에

너지 신산업의 육성, 전력 정책의 변환, 배출권거래제도와 재생에너지의

무할당제 시행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

한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에너지 다소비형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지금

의 산업구조를 유지한다면 25.7%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IMM이 11.3%를 차지하고 국내 감축은 25.7%에 

불과하다는 점, BAU 기준 목표 설정으로 인해 향후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

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후퇴 금지의 원칙(No 

Backsliding, 당사국의 INDC는 현재의 목표를 넘어 진전된 형태로 수립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정신에 부합한다고 보기

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리하자면, 에너지 안보를 평가하는 지표인 수급성(공급원, 운송로), 인

프라, 가격, 환경의 면에서 한국의 에너지 구조는 높은 취약성을 보이고 

있으며, 에너지 거버넌스의 변화와 파리체제의 수립이라는 전 지구적 구

조 변화에 직면해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에너지 외교의 방향을 시급히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에너지 공급원을 다변화하고 운

5 CAT, “South Korea” http://climateactiontracker.org/countries/southkore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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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로와 인프라의 안전을 확보하며 에너지 가격의 안정성을 추구하고 저

탄소 에너지원의 비중을 높여가기 위해 역량을 발휘하는 일이 한국이 당

면한 외교적 과제다. 다음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구조적 변화에 직면

한 에너지원이자 화석연료 중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연료인 천

연가스와, 파리체제 대응에 가장 부합하는 저탄소에너지원인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을 중심으로 한국의 에너지 외교 방향을 검토하려 한다. 

2.�한국�에너지�외교의�방향�모색

1)�천연가스 외교의 방향

(1)�탈중동을 위한 셰일혁명의 적절한 활용:�미국과 호주로 천연가스 공

급원 다변화

2000년대 이후 수평시추(horizontal drilling)와 수압파쇄(hydraulic frac-

turing) 기술이 혼합되어 발전하면서 북미 지역에서는 셰일가스, 셰일오

일, 타이트오일 등 비전통적인 가스와 원유의 급격한 생산이 증대되었다. 

‘셰일혁명’이라고까지 불리는 이 현상으로 인해 미국의 에너지 지형도는 

크게 변화했다. 기존에 세계에서 가장 큰 천연가스 수입 시장이던 미국은 

2009년을 기점으로 러시아를 능가하는 세계 최고의 생산국으로 변화했고 

2018년 이후부터는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수출국이 되면서 에너지 자립

을 이루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미국의 천연가스 수입량 역시 세계 7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 국내 생

산량이 많지만 자국 소비량 또한 많기 때문이다. 미국이 수입하는 천연가

스는 거의 전량 캐나다로부터 수입하는 PNG이며, 2014년 기준 74.6B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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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국가 생산량

1 미국 24,334

2 러시아 22,139

3 이란 5,696

4 카타르 5,598

5 캐나다 5,129

6 중국 3,986

7 노르웨이 3,840

8 사우디아라비아 3,526

9 네덜란드 3,052

10 투르크메니스탄 2,995

11 알제리 2,813

12 인도네시아 2,486

13 말레이시아 2,260

14 호주 2,179

15 우즈베키스탄 2,106

16 이집트 2,034

17 UAE 1,928

18 멕시코 1,640

19 트리니다드토바고 1,511

20 태국 1,476

자료: EIA, “Dry Natural Gas Production”, http://www.eia.gov/cfapps/ipdbproject/IEDIndex3.cfm?

tid=3&pid=26&aid=1.

<표 13-7> 2013년 국가별 천연가스 생산량(단위: 10억m³)

에 달하는 막대한 양이다. 한편 미국의 LNG 수입량은 셰일혁명이 가시화

되던 시기인 2007년 4월 9만 8742Mm3, 7월에 9만 8344Mm3를 기록한 이

후 지금은 LNG를 거의 수입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기존에도 미국은 트리

니다드토바고, 이집트, 나이지리아, 알제리 등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들

에서 LNG를 대부분 수입했으며, 중동, 동남아, 호주 등으로부터는 소량만 

수입해왔다.6

6 EIA, “U.S. Natural Gas Imports and Exports: 2007,” http://www.eia.gov/naturalgas/i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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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IA, “U.S. Liquefied Natural Gas Imports”.

<그림 13-3> 미국의 LNG 수입 추이

현재 북미는 천연가스에 관한 한 상호 수출입하는 자립적인 시장이라

고 볼 수 있다. 캐나다는 PNG의 전량을 미국에 수출하고, 미국은 캐나다

와 멕시코에만 PNG를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다(BP, 2015: 29). 시장 기제

를 따르는 북미와 달리, 중동·러시아 등 여타의 가스 수출국에서는 유가

와 연동된 가격으로 가스 가격을 설정할 뿐 아니라 수입국과 장기 공급 계

약을 체결하는 등 시장 기제를 따르지 않고 있어 수입국들의 불만을 야기

해왔다. 따라서 미국이 시장 기제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LNG

를 수출한다면 결과적으로 세계 천연가스 거래 방식에서도 시장 기제가 

확산되는 등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가스 수출이 본격화될 경우 주요 고객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

역은 유럽과 아시아다. 현재 세계에서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지

역은 유럽인데, EU는 수입량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며, 개별 국가로도 독

일,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가 천연가스 수입국 상위 15

위 안에 포함된다.

ortsexports/annual/archives/2009/ngimpexp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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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국가 수입량

1 EU“ 420.6

2 일본 128.3

3 독일 86.8

4 미국 76.3

5 중국 59.7

6 이탈리아 55.8

7 한국 49.1

8 터키 48.9

9 영국 42.8

10 프랑스 41.2

11 스페인 36.4

12 네덜란드 29.1

13 멕시코 27.4

14 우크라이나* 25.9

15 러시아 24.2

주: EU는 2010년, 우크라이나는 2013년 자료임.

자료: CIA, “Country Comparison: Natural Gas Imports”.

<표 13-8> 2014년 국가별 천연가스 수입량(단위: 10억m³)

2013년 기준, EU는 천연가스 수입량의 39.0%를 러시아로부터 공급받

고 있어 높은 러시아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7 이는 유럽의 에너지 안보 취

약성을 높이는 가장 큰 문제로서, EU 차원에서도 러시아 의존도를 감소시

키기 위해 공급원 다변화를 모색해왔다. 특히 2006년, 2009년, 2014년 세 

차례에 걸쳐 러시아가 자행한 우크라이나 PNG 차단 조치는 유럽의 에너

지 안보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다. 러시아의 가스 가격 인상에 대해 우크

라이나가 반발하는 고질적인 구조로 반복된 이 사건들은, 2009년 기준 우

크라이나를 통과해 유럽으로 가는 가스가 러시아 공급량의 80%를 차지했

7 Eurostat, “Energy Production and Imports,” http://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

ned/index.php/Energy_production_and_im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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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상황에서 유럽 전체의 에너지 안보를 뒤흔드는 일이었다. 이에 따라 

EU는 우크라이나를 우회하는 러시아 가스 공급선을 확보하려고 노력하

는 동시에, 러시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아제르바이잔 등 카스피 해 연안

국들의 가스를 직접 공급받는 대규모 PNG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미국의 LNG를 수입하려는 계획 역시 가시화하고 있다.

한편 점점 낮아지는 유럽의 가스 수요에 더해 러시아로부터 탈피하려

는 EU의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러시아로서는 가스를 수출할 새로운 곳을 

개척해야 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동아시아로 눈을 돌렸고 그 결과 중국

과의 대규모 가스 협력이 성사되었다. 가스프롬은 역사상 최고액인 총 

40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CNPC와 체결했으며, 러시아는 중국 1년 가스 

소비량의 23%인 380억m3의 가스를 30년간 매년 공급하는 데 합의했다. 

결과적으로 가스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모 중인 미국, 공급원 다변화

를 위해 미국 셰일가스의 도입을 추진하는 EU(The Guardian, 2014), EU 외

에 안정적인 수요를 지닌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하는 러시아, 향후의 에너

지 수요를 충당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가스를 필요로 하

는 중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세계 천연가스 시장구조의 근본적인 변화

가 예상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미국발 셰일혁명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일본 모두 선박을 통해 해외로부터 LNG를 수입

해 가스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원 다변화를 모색해온 상황이지만, 

일본은 한국보다 발 빠르게 공급원 다변화에 성공하고 있다. 2013년 일본

의 천연가스 수입국을 살펴보면, 최대 공급원은 호주로서 2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10%를 차지해 중동과 동남아에 대부분을 의

존하는 한국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 카타르(18%), UAE(6%), 오만(5%) 등 

중동의 비중이 29%이고, 말레이시아(17%), 인도네시아(7%), 브루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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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국 수입량 수입국 수입량

호주 17.90 적도기니 2.30

카타르 16.07 페루 0.72

말레이시아 15.04 이집트 0.58

러시아 8.73 예맨 0.51

인도네시아 6.22 알제리 0.42

UAE 5.40 트리니다드토바고 0.28

브루나이 5.07 노르웨이 0.24

오만 3.97 앙골라 0.12

나이지리아 3.82 전체 87.79

자료: IGU(2014: 12).

<표 13-9> 2013년 일본의 국가별 천연가스 수입량(단위: 백만 톤)

(6%)를 합친 동남아의 비중이 30%를 차지함으로써 일본의 천연가스 수급

은 여러 지역과 국가에 걸쳐 다변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천연가스 공급원을 다변화하려는 일본의 노력은 1970년대 후반부터 지

속되어왔다. 역내 갈등을 겪고 있는 중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안보 

위험을 피하기 위해 중동 의존도를 낮추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

나이에서 전체 50% 이상의 LNG를 공급받도록 의도적으로 조정해왔다. 

이후 동남아 지역, 특히 인도네시아의 국내 수요가 늘어나 가스 수출국에

서 수입국으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되자 러시아 사할린 지역과 호주에 진

출해 가스 공급원을 더욱 다변화했다. 특히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

고 이후 원전 가동을 중지하고 새로운 에너지 수요에 대응해야 했던 일본

정부는 호주로부터 LNG 수입량을 증대해 이를 돌파구로 삼았다. 이에 따

라 2012년을 기점으로 호주는 일본의 최대 LNG 수입원이 되었으며, 일본

은 호주의 LNG 수출에서 가치 기준 92%, 물량 기준 80%를 차지할 정도로 

양국 간에서 긴밀한 가스 협력이 이뤄졌다(Spedding, 2015: 3~4).

호주는 2020년경 카타르를 능가하는 세계 최대의 LNG 생산국이 될 것

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에도 일본의 높은 LNG 수요를 책임질 주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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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NG 기지 프리포트 코브 포인트 캐머런

위치 텍사스 메릴랜드 루이지애나

사업자 프리포트(Freeport) 도미니언(Dominion) 셈프라(Sempra)

생산 능력
연간 880만 톤

(확장: 연간 440만 톤)
연간 575만 톤 연간 1200만 톤

생산 개시 2018년 2017년 2017년

수출 기간 20년 20년 20년

일본 거래 

계약

(연간 물량)

오사카가스 220만 톤, 

주부전력 220만 톤

(확장: 도시바 220만 톤)

스미토모 230만 톤

(재계약: 도쿄가스 140만 톤, 

간사이전력 80만 톤)

미쓰비시 400만 톤,

미쓰이 400만 톤

자료: 원형원(2014: 14).

<표 13-10> 일본의 미국산 LNG 수입 계약 상황

급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호주 역시 일본뿐 아니라 한국, 중국, 

인도, 대만, ASEAN 등 아시아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려 할 것이다. 또

한 호주의 대아시아 수출이 증가할 경우 새로운 에너지 운송로를 안정적

으로 확보하기 위해 호주, 일본, 미국 등 환태평양 동맹국들 간의 전략적 

협력이 강화될 가능성도 높다.

가스 공급원 다변화에 비교적 성공한 일본정부는 현재 미국의 LNG 수

입을 적극 추진하면서 북미 지역의 신규 LNG 프로젝트에서 소유권을 획

득할 수 있도록 일본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미 일본은 미국과 <표 

13-10>과 같은 세 건의 LNG 수입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향후 미국 셰

일가스로 일본 LNG 수요의 20%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국의 천연가스 법은 자국과 FTA를 맺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 에너지 수출을 제한하

고 있는데(Levi, 2015), 미국의 에너지부는 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

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에 참여하기로 선언한 직후인 2013년 5

월에 프리포트(Freeport)에서 LNG를 수출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로써 무

역 이익을 제고하고 기존의 안보 동맹을 한층 강화시킬 미·일 에너지 협

미국으로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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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게다가 미국의 LNG는 유가 연동, 장기 계

약, 아시아 프리미엄 없이 북미 역내의 시장 기제인 헨리 허브 가격에 따

라 수출되기 때문에 중동의 기존 대아시아 LNG 수출 기제 역시 이에 맞춰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와 호주의 LNG 수출이 일본과 한국 등 막대

한 LNG를 수입하는 아시아 지역에서 활성화된다면 아시아 프리미엄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아시아 가스 허브가 설립되고 아시아 소비

국 클럽이 성립되는 상황까지도 예측해볼 수 있다.

에너지 수급성을 확보하고 파리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유럽, 러시

아, 중국, 일본, 중동 등 모든 주요 천연가스 생산국과 소비국, 수출국과 

수입국이 변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LNG 소비국이자 수입국인 한

국 역시 이러한 변화의 한가운데 놓여 있다. 2010년 12월에 한미 FTA 협

상안을 타결하고 2012년 3월에 이를 발효시킴으로써 미국산 LNG 수입에 

큰 제한을 받지 않게 된 한국은 FTA 발효 직전 미국산 셰일가스 도입을 결

정한 바 있다. 2012년 1월 한국가스공사가 미국의 사빈패스(Sabine Pass)

와 LNG 수입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계약에 따라 2017년부터 20년간 매

년 350만 톤의 LNG를 수입할 예정인데, 프랑스 토탈(Total)에 재판매되는 

70만 톤을 제외하면 국내에 들어올 물량은 연간 최대 280만 톤에 이를 것

으로 예상된다. 한국가스공사가 15%를 지분을 지닌 LNG 캐나다(LNG 

Canada)로부터 매년 약 363만 톤을 추가로 도입하는 방안 역시 검토 중이

므로, 민간 기업의 수입량까지 합하면 매년 최대 703만 톤의 북미 셰일가

스가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추후 셰일가스 및 여타 지역의 

가스 가격 추세를 지켜보면서 장기 계약에 더욱 신중한 태도로 일관할 필

요가 있다.

미국뿐 아니라 호주와의 에너지 협력 역시 한국정부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기존에도 한국은 철광석, 유연탄, 알루미늄 등 주요 광물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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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의 40% 이상을 호주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너지·자원과 관련

한 양국의 협력은 이미 상당한 신뢰 관계를 구축한 상황이다. 호주는 자원 

개발에 대한 위험 부담이 낮고 투자 환경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국은 호

주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으며, 1980년부터 한·호 자원협력위원회

를 구성해 광물을 중심으로 한 자원협력을 추진해왔다. 현재 한국정부는 

호주로부터 LNG를 수입하기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으며, 한국가스공

사가 지분을 소유한 호주 LNG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단시간 내에 호주 

LNG 수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천연가스 공급원은 북미와 호주의 LNG 도입이 본

격화되는 2018년을 기점으로 더욱 다변화된 모습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

측된다. 일본이 이미 구현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호주와 미국으로부터 수입

되는 물량이 중동을 능가하면 이는 에너지 안보 면에서의 취약성을 낮추

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비전통 가스의 확산으로 세계 가스 시장이 공급

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면 한국과 같은 수입국은 이를 기존의 

중동 LNG에 대한 가격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해 향후 전 지구적인 가스 개발이 가속화될 경우 한국은 동아프리카, 서

아프리카, 중남미, 알래스카 등으로 공급원을 다변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한·러 가스 협력의 신중한 모색

현재 천연가스 부문에서 동일한 에너지 안보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과 

한국은 러시아 가스의 수입 비중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러시아

로부터 전체 가스 수입량의 10%(에 해당하는??) LNG를 수입하고 있는데, 

한국은 러시아로부터 PNG와 LNG를 동시에 수입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

치에 있으나 러시아로부터는 전체 가스 수입량의 5%를 LNG로 수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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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에 그치고 있다. 한국은 러시아 가스, 특히 PNG의 도입을 오랜 기간 추

진해왔으나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혀 번번이 사업 무산을 겪어야 했다.

러시아 천연가스를 한국으로 도입하려는 논의가 시작된 지점은 1992년

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구체적인 진전이 이뤄진 것은 2000년대 중반부

터였다. 2006년 10월 17일, 한국과 러시아는 ‘대한민국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가스 산업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즉 ‘한러 가스산업 협력협

정’을 체결했다(산업자원부, 2006). 2004년 9월 한국 노무현 대통령의 러시

아 순방 때부터 이어진 협상의 결과였다. 이를 통해 양국은 ①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배관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 ② 액화천연가스 및 압축천연가스 

관련 인프라 건설 협력, ③ 가스 산업 분야에서의 과학 및 기술 협력, ④ 

가스 관련 기반시설의 건설과 개·보수 및 운영, ⑤ 가스전의 기술·탐사·

개발 및 운영, ⑥ 가스 산업에 적합한 법적 틀 조성 등 6개 분야에서 협력

을 공식화했다. 당시 러시아는 통합가스개발계획(United Gas Supply 

System: UGSS)을 수립 중이었는데, 이 계획은 우랄 산맥 서부 및 서시베리

아 지역에서 이미 운영 중인 가스 공급망과 대유럽 가스 수출 배관망을 동

시베리아와 극동으로 확대해 구축·운영하는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를 조

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가스프롬의 주도

로 서부, 중부, 동부의 모든 노선에서 아시아 지역에 수출할 가스 공급망

을 구상했는데, 여기에는 대규모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아시아 시장을 공

략하려는 의도와 더불어 경제적으로 낙후 지역인 동시베리아의 개발을 

추진하려는 전략도 담겨 있었다.

<그림 13-4>를 보면, 서부노선은 기존의 이르쿠츠크 노선과 거의 동일

한 단일 노선으로서 코빅타·야쿠츠크의 가스를 중국을 거쳐 서해를 통해 

한국까지 보내는 노선이다. 중부노선은 야쿠츠크의 가스는 중국으로 보

내고, 사할린의 가스는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동해를 통해 한국으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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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산업자원부(2006). 

<그림 13-4> 러시아 UGSS의 동부 노선 계획

급하는 노선이다. 동부노선은 사할린의 가스를 중국과 한국으로 공급하

며, 한국에는 동해를 통해 보내는 노선이다. 협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

는 ①과 ②는 이 3개 노선의 개발에 대한 양국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협정의 다른 핵심인 ⑤는 동시베리아와 극동러시아의 유전 개발 사업

과 관련된 것이다. 2004년 9월 러시아 오호츠크 해상의 서캄차카 해상 광

구를 두고 러시아 로스네프트와 한국석유공사가 공동 개발에 합의한 바 

있는데, 이후 원유 약 90억 배럴, 천연가스 약 6억 톤의 추정 매장량을 확

인했다. 당시 극동에서도 사할린 III 사업이 탐사 단계에서 이에 관한 양국

의 협력도 기대되던 상황이었다.

‘한러 가스산업 협력협정’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3개 노선 모두에서 북

한이 배제되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후 2008년 9월 29일, 이명박 대통

령은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의 제안을 받아

들여 북한을 포함시키는 남·북·러 가스협력에 합의하고 양해각서를 체결

했다(지식경제부, 2008). 블라디보스토크 북한 한국을 잇는 노선을 건

탐사 
단계였으므로? 

문장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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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하고 한국은 2015년 이후 러시아로부터 연 10bcm(약 750만 톤)의 천연

가스를 30년에 걸쳐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세계 2위의 천연가스 수

입국인 한국의 연수요 20%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이고, 도입이 이뤄진다

면 한국의 러시아 가스 의존도가 당시 기준 6%에서 30%로 증가할 정도로 

양국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협력 사업이었다. 한국과 러시아는 PNG 외

에도 극동 지역에서 석유화학단지와 LNG 액화 플랜트를 공동으로 건설

해 공동 운영하고 판매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30년간 한국의 가스 구매액 

900억 달러, 석유화학단지 건설비 90억 달러, 북한 경유 파이프라인 건설

비 30억 달러를 합쳐 1000억 달러 이상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서, 

한국은 러시아의 풍부한 천연가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안정적으로 확보하

는 동시에 남북 관계의 진전을 기대할 수 있고, 러시아는 극동 지역의 경

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북한은 연 1억 달러 이상의 배관 통과료를 확

보할 수 있어 3국이 상호 이득을 볼 수 있는 사업이다.

이후 러시아 북한 한국을 잇는 파이프라인의 건설은 2009년 5월에 

실시된 북한의 핵실험과 그로 인한 UN 제재, 그리고 2010년 한국정부의 

5·24 조치에 따라 몇 년간 진척되지 못했으나, 2011년 8월 열린 북·러 정

상회담에서 북한이 이 사업에 대한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함으로

써 남·북·러 가스 협력은 다시금 중요한 의제로 부상했다. 한국정부 역시 

5·24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참여를 받아들여 9월에 한국가스공사와 

가스프롬 간 PNG를 도입하는 장기 로드맵에 합의함으로써 2017년부터 

사업을 가동하기로 확정했다(이성규, 2011: 14~15). 이에 더해 2012년 9월

에는 러시아의 채무를 탕감하는 조치가 이뤄졌다. 북한에 제공된 차관 

110억 달러 중 90%는 탕감하고, 10억 달러는 북한의 에너지, 의료, 교육 

부문에 재투자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채무를 탕감한 것이다(The Guardian, 

2012). 이로 인해 러시아는 북한의 참여를 공고히 해서 사업의 안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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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고 중국의 영향권에 깊숙이 진출함으로써 동북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그러나 2013년 3월 휴전 협정 백지화 선언, 

2014년 3월 서해 NLL 해안포 발사, 2015년 8월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

건 등 북한의 대남 도발이 계속되면서 남·북·러 가스 협력은 진척되지 못

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

현재 한국에서 러시아 천연가스를 도입하는 일은 양날의 검이다. 남·

북·러 파이프라인을 통해 러시아 가스가 도입된다면 한국으로서는 중동 

및 동남아 국가에 편중되어 있는 천연가스 공급선을 다변화할 수 있고, 해

상으로 유조선을 통해 LNG를 수송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남북 관

계의 안보적 긴장을 완화시킬 물꼬를 틀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모든 편

익이 있더라도 한국이 신중히 행동해야 하는 까닭은 이것이 세 가지 측면

에서 미국의 세계 전략과 정반대의 방향이기 때문이다. 첫째, 미국은 러시

아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특히 러시

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한 이후 유럽과 공조한 경제 제재를 통해 러시아의 

세력 확산을 견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둘째, 남·북·러 PNG 사업으로 

인해 북한 김정은 정권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미국이 찬성할지 미지수

다. 마지막으로, 셰일혁명의 기세를 타고 LNG 수출국으로 변모할 미국 역

시 동북아 시장으로 진출하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중·일

이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의존도를 높이는 일은 미국의 입장에서 바람

직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하고 미국과 러시아의 대

립이 극심해진 현 국제 질서 상황에서 남·북·러 PNG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문제다.

한국은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함으로써??) 중·러 인프라를 활

용하고 저비용 가스 수급을 통한 경제적 혜택을 누리며 더불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정치적 혜택까지 확보할 수 있으나, 미국, 중국,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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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긴장 구도가 심화되는 세계정세 속에서 이러한 결정이 한국의 정치

적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북한은 물론이거니

와 러시아 역시 신뢰할 만한 에너지 협력 파트너로서의 면모를 충분히 보

여주지 못한 만큼, 가격과 인프라를 근거로 남·북·러 PNG 사업을 추진하

는 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에서는 동시베리

아와 극동 지역의 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접근을 우선적으로 추

진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러시아 PNG를 공급선 다변화의 선택지로 

고려하되, 경제적 협력으로 정치적 신뢰를 구축하려 하기보다는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한 이후 경제적 협력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방향으로 신

중히 접근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2)�저탄소에너지 외교의 방향

(1)�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이론적 검토

국제 에너지 협력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외교 전략으로 가장 두드러지

는 것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이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접근 방식은 

에너지 안보, 원자력 안전, 기후변화와 환경, 재난 관리, 사이버스페이스, 

마약, 보건 등 연성 의제에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은 다음 전통 

안보 의제로까지 협력의 범위를 넓혀 ‘아시아 패러독스’(동북아에서 경제적 

상호 의존은 확대되고 있지만, 정치·안보 협력은 이에 못 미치는 현상)를 극복

하고 동북아 다자 협력을 달성하자는 것이다(외교부, 2015). 동북아 평화

협력구상의 직접적인 의제 중 하나인 에너지 안보 분야의 경우 동북아 가

스 트레이딩 허브, 아시아 가스 가격 저감, 동북아 오일 허브, 신·재생에

너지 협력 등 다양한 사안을 놓고 동북아 국가들의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

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은 국가와 지역의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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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에너지 안보를 제고하고 기후변화 등의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동북아 

협력의 기제로서 중요한 프레임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 평화협

력구상을 추진하는 데서의 근본적인 한계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이론적 기반은 유럽의 통합을 설명했던 통합 

이론, 즉 기능주의와 신기능주의다. 통합 이론은 하위 정치 영역에서 협력

하는 습관이 상위 정치의 영역으로 파급되어가는 학습의 과정을 핵심 아

이디어로 삼는다. 이와 동일한 논리 구조를 지닌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경우 하위 정치에는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대응 등의 연성 의제가 해당된

다. 그렇기에 통합 이론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근간이 되는 핵심 아이

디어를 국제정치학계에서 가장 먼저 제시하고 발전시킨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기능주의는 1943년에 데이비드 미트라니(David Mitrany)가 제안한 이

론이다(Mitrany, 1966). 그는 세계대전으로 참혹한 손실을 입은 유럽을 보

며,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사이의 시기에 국제기구, 국제법, 

군비 감축 등을 통해 평화 정착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이상주의자들의 생

각을 비판했다. 또한 그 이전까지 국제관계학계 평화 이론의 주류였던 칸

트류의 영구평화론, 즉 연방의 수립을 통한 평화 달성이라는 구상 역시 문

제가 있다고 보았다. 연방주의에서는 민족주의나 이념의 영향을 너무 과

소평가하고 있었고, 주권 국가로 이뤄진 근대 국제 체제에서는 국가들의 

주권 양도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 것이다. 게다가 연방이 설립된다고 

해도 세계는 이러한 연방들 간 경쟁으로 인해 다시금 분쟁에 빠져들 수 있

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미트라니는 연방주의의 편협성을 넘어 진정한 세

계 공동체에 도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려 했다.

미트라니가 보기에 현대 사회는 복잡성이 증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발

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과 기능이 더욱더 중요시되고 

유럽 통합의 근간이 
된 통합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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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각국의 정부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단일 정부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기술 사안에 관

해 국가 간 협력을 추구하며, 점증하는 국가 간 상호 의존은 이러한 추세

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 간 기술 영역에서의 교류가 확

대되면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전 지구적 국제기구가 설립되며, 점차 증가하

는 상호 의존과 맞물려 이 국제기구에 대한 의존 역시 점차 증대될 것이

다. 이 국제기구는 국가들의 협력 습관을 향상시키고, 서로 전쟁을 일으키

지 않을 유인책을 제공하며, 결과적으로는 국제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다

는 것이 미트라니의 생각이었다.

이러한 기능주의의 구상에서는 정치적 영역을 우회해 비정치적 영역인 

기술 영역에서부터 국가 간 협력을 시도할 것을 제안했다. 비정치적 영역

에서의 협력을 통해 국가들 간의 윈윈이 이뤄지면 협력의 습관이 강화되

어 자연스럽게 다른 영역으로 협력이 확산되고,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영

역에서의 협력 및 통합까지 이뤄지는 분지(ramification) 효과를 거둘 수 있

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상에는 정치적 영역과 비정치적 영역 간의 확실한 

구분점이 존재하며,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의 협력은 특별한 정치적 

의지 없이 자연스러운 단계적 발전을 거친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

1958년에 등장한 에른스트 하스(Ernst B. Haas)의 신기능주의는 기능주

의가 주장하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파급 효과’가 실질적으로 발휘되기 어

렵다고 보고 여기에 정치적 의지의 요인을 보완한 이론이다(Hass, 1968). 

하스는 1950년대부터 시작된 서유럽 국가들의 협력과 이에 따른 레짐의 

형성을 사례 연구로 삼아 기능주의의 논의를 더 정교하게 발전시켰다. 신

기능주의에서는 기능주의와 마찬가지로 우선 국가 간 비정치적 영역의 

협력을 통해 국제기구를 창설하고, 국가들이 국제기구로부터 이익을 얻

으면 협력에 대한 학습이 생길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이로 인해 국제기구의 



404 제4부 한국의 대응

정치적 권한이 강화되고 역할이 확대되면 점차 더 많은 사안이 국제기구

의 결정에 의존하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국가를 넘어서는 지역적 정치 공

동체로 발전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런 구상은 1951년 4월 18일,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베네룩스 3국(벨

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이 모여 체결한 파리조약에 의해 설립된 유럽석

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의 사례 연구에 

의해 도출된 것이다. 하스는 석탄과 철강 부문에서 협력이 시작되어 망간 

부문으로까지 협력이 확대되는 경우를 보면서, 하나의 부문에서 다른 부

문으로 국제기구의 권한이 확대되는 과정을 근거로 들고 있다. 또한 유럽

석탄철강공동체의 성공에 힘입어 동일한 6개국은 1958년 1월 1일에 로마

조약에 따라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와 유

럽원자력에너지공동체(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EURATOM)

를 설립했는데, 이 3개의 기구가 합쳐져 결국 1967년 7월 1일 유럽공동체

(European Community: EC)가 등장했던 것이다. 이것이 1994년 1월 유럽연

합(European Union: EU)이라는 정치 공동체의 탄생으로 이어졌음은 주지

의 사실이다.

그러나 하스의 신기능주의는 기능주의와 달리 파급 효과를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정치적 의지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 기능

주의가 소홀히 여겼던 정치의 역할을 복원시킨 것이다. 신기능주의는 기

술과 같은 비정치적 영역과 정치적 영역이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분리되

어 있다고 보지 않으며, 기능주의가 간과했던 정치가들의 역할, 즉 목표를 

달성하려는 자신들의 열망을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한다. 또한 기능주의

에서 말하는 것처럼 국제 협력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적 의도 및 노력으로 국제 제도를 만들어서 통합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유럽의 경우에도 우선 비정치적 영역의 문제를 

정치가들의 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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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기 위해 국제 제도를 설립했으며, 이에 따라 유럽의 여러 정치 엘리트

들이 깊이 관여하고 이익에 대한 학습의 증가로 정치적 의지가 커져 점차 

제도가 확장됨으로써 결국 EU가 탄생한 것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하스의 신기능주의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개념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함의를 주고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미트라

니의 기능주의는 비정치적 영역에서의 기술적 협력이 점차 확산되어 정

치적 영역에서의 통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당위적·낙관적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비정치적 영역에서의 협력은 더 높은 수준에서의 통합으로 

연결되지 않고 그 자체로 머물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하스는 ‘정치적 의지 

및 노력’이라는 중요한 변수를 도입해 비정치적 영역과 정치적 영역 사이

에 존재하는 논리적 비약을 해결하려 했다. 하위 정치에서 상위 정치로 도

약하기 위해서는 고위 차원에서의 정치적 의지와 노력을 강조했던 하스

의 주장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이는 곧 연성 의제를 매개로 한 접근을 

근간으로 하되, 이를 추진하는 동력은 고위급의 정치적 의지와 역량에 달

려 있다는 함의를 지닌다.

하지만 ‘정치적 의지와 노력’은 그 자체로 만능의 해결책이 아니다. 하

스의 연구가 간과한 몇 가지 문제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그대로 적용

된다. 첫째, 통합 이론은 내부 변수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국제 환경이나 

외부 행위자 같은 외생적 변수를 간과하고 있다. 즉, 협력의 대상 지역이 

국제 체제로부터 고도의 자율성을 갖는다는 것을 상수로 가정한 것이다. 

하지만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경우 너무나 많은 변수가 존재한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그리고 기타 주요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

혀 있는 동북아에서 긴장 완화가 이뤄지려면 외생적 변수가 크게 작동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때문에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은 자연히 동북아라는 

지역적 차원에서의 상위 정치적 전략과 궤를 같이해야만 하는 성격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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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다. 문제는 초강대국들의 세계 전략하에서 형성된 동북아의 상위 정치

적 구조에 한국이 자국의 이익과 의지를 투사할 수 있을지 여부다.

둘째, 유럽의 통합 요인으로는 하스가 말한 확산 효과뿐 아니라 여타의 

다양한 변수도 작동했다. 예를 들어 1940년대와 1950년대에 팽배했던 ‘하

나의 유럽’이라는 정체성 변인이나 ‘기독교 공동체’ 같은 문화적인 유사성

을 공유하는 지역적 단위라는 특수한 성격은 유럽이 여타의 지역과 구별

되는 특수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즉, 하스의 신기능주의는 다른 

지역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이론??)이라기보다는 유럽의 

사례 연구에 가까운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하스의 신기능주의의 논리 구

조를 거의 그대로 갖고 있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이 현재의 동북아 구도

에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유럽 통합의 모체가 된 유럽석탄

철강공동체와 유럽원자력에너지공동체 모두 에너지(석탄, 원자력)와 자원

(철강)에서의 협력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유럽에서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

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추후의 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당사국들이 

주권의 일부를 양도해 자국의 에너지 및 기간 산업에 대한 협력을 이뤄냈

기 때문이다. 에너지와 철강을 공동으로 관리한다면 그 어떤 국가도 전쟁 

준비에 돌입할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그러므로 유럽에서의 에너

지 협력은 그 자체로 안보 협력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기에 동북아에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셋째, 하스는 국가의 능력을 다소 과소평가하고 있다. 하스는 국가들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가의 저항

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지도력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공통 

사안에 대한 협력을 통해 국가 주권의 힘을 어느 정도 억누를 수 있다는 

낙관적 견해를 갖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경우 정치적 민

감성이나 의미의 중첩성을 지닌 사안에 대해 비록 비정치적 쟁점이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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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주요 국가들이 쉽게 협력에 동의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어떤 연성 의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지라도 이것이 초래할 국가

의 저항력에 대해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협력이 

곧 이익이 된다는 동북아 국가들의 정치적 인식과 의지가 강력히 뒷받침

되어야 하며, 동북아를 넘어 초강대국들의 세계 전략 같은 국제 구조적 요

인이 여기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에너

지, 기후변화와 환경, 재난 안전 등의 연성 의제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협력 같은 주요 사안에 대해 동북아 국가들이 적극 협력하면서 신뢰를 쌓

아가는 노력을 지속하되, 이것이 정치적 협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에 걸쳐 신뢰를 축적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2)�동북아 슈퍼그리드

파리체제에 대응하는 국가의 가장 적확한 정책 방향 중 하나는 국가의 

에너지원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일일 것이다. 그렇지만 재생

에너지 사용의 확대는 주로 한 국가가 연구 개발, 세금, 인센티브, 규제 등

을 통해 추진해야 할 국내 정책 중심으로 발전되어왔기 때문에 국제 협력

을 통해 지역 차원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는 기제와 사업은 개발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 현재 재생에너지 관련 국제 협력의 형태는 공동 

연구 개발, 인력 교류, 설비 교환, 학술회의 등의 기술 협력이 가장 일반적

인데, 이러한 수준을 넘어서는 국제 협력의 구상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

은 집중형 태양력(concentrating solar power: CSP)을 이용해 태양열 전력

발전을 한 후 다국가 간 고압 직류 송전선(high-voltage direct current: 

HVDC)을 연결해 전력을 공급하는 슈퍼그리드 사업이다.

CSP를 이용한 슈퍼그리드 방식의 대표적인 예는 유럽 주도의 ‘데저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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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esertec Foundation, “Clean Power from Deserts”, http://www.desertec.org/downloads/

summary_en.pdf.

<그림 13-5> 데저텍 사업 구상

(Desertec)’ 사업이다. 2003년 독일의 전문가 네트워크인 TREC(Trans-

Mediterranean Renewable Energy Cooperation)에서 사하라 사막, 중동, 북

아프리카 7개국(모로코, 튀니지, 알제리, 리비야, 이집트, 요르단, 사우디아라

비아)에 대규모 태양열발전소를 건설해 전력을 생산한 후 20개의 HVDC

를 통해 3000km가량 떨어진 유럽의 전력망으로 보내는 슈퍼그리드 구상

을 피력한 바 있다. 독일 항공우주센터의 타당성 조사 결과 이것이 실현되

면 최대 100GW를 생산해 유럽 전력 수요의 17%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결

론이 나왔고, 2009년 독일의 주도로 12개 기업의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사

업이 착수되었다. 2050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이 사업은 40년이 넘는 기

간이 소요되고 최소 4000억 유로로 추정되는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데저텍은 단지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CSP만 공급하는 것

이 아니라, 북해와 서아프리카의 풍력, 북유럽의 수력, 아이슬란드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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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동유럽의 바이오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을 슈퍼그리드로 

통합해 유럽 전역에 공급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DII, 2012: 6~12).

이 데저텍 사업을 벤치마킹해 동북아에 적용한 구상이 ‘고비텍

(Gobitec)’이다. 2009년 9월 한스 자이델 재단(Hanns-Seidel Foundation)

의 베른하르트 젤리거(Bernhard Seliger) 박사와 김기은 교수가 제안한 이 

계획은 몽골에서 시작해 중국, 북한, 한국, 일본의 5개국을 약 4000km의 

HVDC로 연결하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상이다(Cooper and Sovacool, 

2013: 630). 완성될 경우 태양력과 풍력을 통해 생산한 100GW의 전력을 

동북아에 공급할 수 있는(Mano et al., 2014: 15) 고비텍은 에너지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동북아에 재생에너지를 통해 만든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수급성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두 가지 사안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에너지를 매개로 동북아의 정치적 협력을 유도하는 기능주의적 

접근에 정확히 해당하는 사안이다. 특히 북한이 참여할 경우 한반도의 긴

장 완화와 협력 증진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으로서도 고려해볼 만

한 매력적인 사업이 아닐 수 없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는 일본

도 동북아 슈퍼그리드에 관심을 갖게 되어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사장 역

시 고비 사막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단지의 조성과 여기서 생산한 전력을 

동북아 각국으로 연결하는 전력망인 ‘아시아 슈퍼그리드’를 추진하고 있

으며, 한국과 일본 사이에 해저 케이블망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

다.8

고비텍 사업의 이점은 여러 연구에서 제시한 바 있다. 주창자인 젤리거 

박사는 2010년 ‘한·일 국제포럼’ 발표문에서 고비텍을 통해 동북아 국가

8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슈퍼그리드 개요 및 전망”, http://news.koita.or.kr/rb/?c=1/8&ui

d=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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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ano et al.(2014: 11).

<그림 13-6> 고비텍 사업 구상

들은 ① 화석연료 의존을 줄여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② 사업 과정

에서 국가 간 정치적 협력이 촉진되고 특히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될 것이

며, ③ 스스로의 힘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 에너지 

안보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젤리거, 2010: 51). 정규원 등은 동북

아 6개국의 계통이 각각 차이를 보이지만, 아시아 슈퍼그리드가 구현될 

경우 전력 분야가 기점이 되어 상호 공동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슈퍼그리드의 허브에 위치하기 때문에 전력 거래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해외의 안정적인 전력을 확보할 수 있고,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평화 체제도 구축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정규원 외, 

2013: 29). 경제적·정치적 기대 효과 외에 HVDC, 초전도, 스마트그리드 

등 핵심 기술 개발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이점도 지적되고 

있다(정규원 외, 2014: 188).

하지만 데저텍 사례를 동북아에 벤치마킹한 고비텍 사업을 실제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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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기 위해서는 두 사업의 차이점뿐 아니라 대규모 CSP 사업이 지니는 

공통의 약점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첫째, 경제성의 문제다. 데저텍의 경

우 대규모 CSP 단지를 조성하고 전력망을 구축하는 데 40년이라는 기간

과 최소 4000억 유로라는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사업자들에게 큰 부담

이 되고 있다. 2012년 핵심 투자 기업 중 두 곳인 지멘스와 보슈(Bosch)가 

경제성을 이유로 사업에서 철수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까지 재생

에너지 사업은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고비텍의 사업 비용을 추정

한 결과 2930억 달러가 소요되며, 매년 유지 비용도 73억 달러 필요할 것

으로 예상된다(Mano et al., 2014: 17). 따라서 민간 기업들의 주도로 성사

된 데저텍과 달리 국가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 고비텍의 경우 동북아 대

내외에서 대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지 않으면 사업의 성공을 장담하

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더해 2011년 초부터 독일 등에서 태양광 지붕의 보급 속도가 급속

히 증가하면서 태양광발전 단가가 태양열발전 단가보다 저렴해지고 있어 

태양열을 이용하는 CSP 방식의 효율성 역시 의문시되는 상황이다(Van de 

Graaf and Sovacool, 2014: 23). 또한 사하라 사막 및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

역보다 고비 사막의 일조 강도율(Direct Normal Irradiance: DNI)이 낮다는 

것도 고려해야 할 요소인데, IEA에서는 북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중동, 인

도 서북부, 미국 서북부, 멕시코, 페루, 칠레, 중국 서부, 호주가 CSP 최적

화 지역이며, 유럽 최남단, 터키, 중앙아시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도 

CSP에 적합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고비텍의 구상이 단지 데저텍

을 동북아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려면 고비 사막에서의 CSP 사업 효율성

을 정확히 평가해야 할 것이다.

둘째, 환경적·사회적 면에서 데저텍과 고비텍은 유사한 문제점을 지니

고 있다. CSP를 위해서는 다량의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다 근처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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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EA(2010: 10).

<그림 13-7> 지역별 일조 강도율

하지 않은 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하면 주변 지역의 물 부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물이 부족한 지역인 사하라 사막이나 역시 물 부족 

지역인 고비 사막에서 CSP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물 관리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슈퍼그리드의 특징상 전력망이 넓은 지역에 설치

되기 때문에 HVDC가 지나는 지역의 피해와 이에 따른 저항 역시 해결해

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고비텍의 경우 몽골 인구의 30%를 구성하는 유

목민의 생계가 위협 당한다는 점도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보이며, 이미 희

토류 개발로 심각한 오염을 겪고 있는 고비 사막에서 대규모 태양열발전

을 실시하면 자칫 환경오염을 한층 더 가속화시킬 수도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사전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다(Cooper and Sovacool, 2013: 821~824).

셋째, 데저텍과 고비텍 모두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다. 데저텍은 중동

과 북아프리카 지역에 근거하기 때문에 사업이 무사히 종료된다고 해도 

정치적으로 불안정할 것이며, 자유주의 체제를 채택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지는 형국이 될 것이다. 특히 데저텍 사업에 착

수한 직후인 2010년부터 일어난 ‘아랍의 봄’과, 이 추세에 이어 나타난 정

권 교체, 군부 독재의 부활,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 집단의 확산 등으로 인

해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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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파리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용

량을 확대하고 에너지 안보를 위해 공급원을 다변화하며 탈러시아라는 

중차대한 목표를 안고 출범한 데저텍 사업이 새로운 수급성 불안을 야기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고비텍의 경우 데저텍과는 다른 구조의 정치적 문제를 갖고 있다. 

데저텍의 문제는 에너지 공급지인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정치적 불

안정성인 데 반해, 고비텍은 수요국 간의 갈등이 협력을 저해하는 주 원인

이다. 주지하다시피 한·중·일 3국은 아시아 패러독스라는 긴장을 겪고 

있으며, 여기에 북한이 참여할 경우 해결해야 할 정치적 난관은 배가된다. 

기능주의 시각에 따라 연성 의제에서의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경성 의제

로 협력을 확산함으로써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추진할 수는 있으나, 사업

이 진행될수록 국가들 간의 갈등이 오히려 깊어질 가능성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데저텍의 경우 독일의 적극적인 주도하에 사업이 진행되

었으나, 확실한 주도국이 없는 동북아에서는 사업의 주도권을 둘러싼 갈

등이 촉발될 수 있으며, 사업에 착수한 이후 수익성이 낮을 경우에는 참여

국 간의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다.

결국 고비텍과 같은 아시아 슈퍼그리드가 추진된다면, 주요 추동력은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협력을 위한 정치적 동기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국제 협력이라는 환경적 동기일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

만 이러한 점에 대해 참여국들이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재정 조달의 측면

에서 결국 대규모 민간 자본을 유치해야 하므로 수익 보장 등 사업성을 고

려하지 않고는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충분한 사업성 검토와 더불

어 참여국들의 의지가 성패의 관건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아시아 슈퍼그

리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협력이 결국 이익이 된다는 동아

시아 국가들의 정치적 신념이 강력히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작은 사안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에서 

탈피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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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부터 협력을 추진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더불어 이

것이 더 높은 수준의 협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에 걸친 신뢰의 

축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3)�원자력 외교의 방향

1951년 핵분열 에너지를 이용한 원전 기술이 최초로 실현된 이후 1960

~1970년대에는 원전 붐이 일었으나, 1979년 미국 스리마일 원전 사고와 

1986년 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원전은 동북아를 제외한 지

역에서 급격한 침체기를 맞이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세계적인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의 추세와 맞물려 발전 단가가 저렴하고 온

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에 대한 수요가 다시 높아지면서 신흥 개

도국을 중심으로 원전 르네상스가 열리고 있다(IEA, 2014: 348~349). 2013

년 기준으로 원자력은 세계 전력발전의 11%(392GW)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80%(315GW)는 미국, 프랑스, 일본, 한국, 캐나다, 영국, 독일 등 

OECD 회원국이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러시아, 중국, 우크라이나, 

인도 등 OECD 비회원국이 차지하고 있다(IEA, 2014: 351). 현재 전 세계적

으로 볼 때 30개국에서 441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며, 15개국에서 65기가 

건설 중이고, 165기가 건설될 예정이다. 원전 보유국이 아니더라도 1호기

를 건설 중이거나 원전 도입을 고려 중인 국가만 39개국에 이르기 때문에 

2040년에는 원전에 의한 전력발전이 624GW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IEA, 2014: 386).

이러한 원전 확산 추세를 견인하는 지역은 아시아인데, 2013년 9월 

16~20일에 열렸던 IAEA 정기회의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도 

아시아 국가들의 원전 활용 의향이 결코 위축되지 않았음이 여실히 드러

났다(Dahl, 2013). 당시 17기의 원전을 이미 가동 중이던 중국은 28기를 

이하 IEA, 2014a인지 
2014b인지 

구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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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건설하고 있다고 발표했으며, 19기의 원전을 가동 중이던 인도 역

시 16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3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

던 한국 또한 2024년까지 11기의 원전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고, 인도

네시아, 베트남, 파키스탄 역시 동참 의사를 표명해 향후 아시아를 중심으

로 원전 붐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 역시 원전 르네상스에서 자유롭지 않은데, 현재 탈원전을 선언

한 국가는 독일, 벨기에, 스위스의 일부 서유럽 국가 정도이며(미래창조과

학부, 2014: 35),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원전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

인다. 후쿠시마 사고를 겪은 후 안전 규제 강화와 ‘원전 제로’를 천명했던

(Kingston, 2013: 502~504) 일본조차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와 화석연료 수

입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2015년 8월부터 센다이원전을 시작으로 점진적

인 원전 재가동에 들어갔다. 이에 더해 일본은 자국 내의 반핵 움직임을 

피해 원전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적극적인 세일

즈 외교를 펼치고 있다. 1978년 이래 처음으로 2012년에 신규 원전 건설

을 승인한 미국은 향후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한 수단으로 원자력을 육성

하고 있으며, 원자력 안전과 기술 혁신 등의 국제 협력을 계속 주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영국은 최근 중국으로부터 180억 파운드 규모의 

원전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해 유럽에서 원전이 확산되는 움직임의 선

봉으로 자리 잡았으며, 전통적인 원전 기술의 강국인 프랑스와 러시아 역

시 국내 원전의 유지·확대 및 해외 수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신흥 개도국과 선진국을 망라해 원전 붐이 확산되고 있는 현 추세에 대

응하기 위해 한국정부로서는 두 가지 방향에서 원자력 외교를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사안은 원전 수출이다. 현재 3세대 원자로를 건설·

수출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한국, 중국 정도다. 이 

중 미국 일본 컨소시엄은 기술력을 앞세워 중국 시장에서 주로 강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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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있고, 프랑스는 중국과 서유럽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

다. 러시아는 원전 수출, 핵연료 제공, 핵폐기물 재처리를 일괄 보장하는 

패키지 상품을 무기로 해서9 중국, 동유럽, 인도 등 신흥 개도국에 시장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 프랑스 기술에서 탈피해 자체 기술로 3세대 원전 ‘화

룽(華龍)’의 개발에 성공한 중국은 2013년 파키스탄을 필두로 2015년에는 

아르헨티나에 원전을 수출했고, 자본력을 앞세워 루마니아, 이집트, 남아

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태국 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2015

년 10월 중국의 대규모 투자로 체결된 영국과의 원전 협력은 2030년경 세

계 원전 시장의 최강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위력을 짐작

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한국은 2009년 12월 UAE에 한국형 3세대 원전인 APR-1400 4기를 200

억 달러 규모로 수출한 이후 추가 수출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2010년 6

월 원전 4기를 도입하려는 터키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협상을 추진한 바 

있으나, 결국 막대한 자금력과 치밀한 협상력을 앞세운 일본이 터키와의 

계약에 성공했다. 일본은 국책 은행이 핵심 자금을 조달하고 민간에서 자

금 지원 및 지분 투자를 담당하는 등 강력한 민관 협력을 통해 자금력을 

확보했다. 또한 일본은 UAE에 원전을 수출하는 경쟁에 실패한 직후인 

2010년에 설립한 원전 수출 전담 합자 회사 국제원자력개발주식회사

(International Nuclear Energy Development of Japan: JINED)가 국가별 맞춤

형 수출 전략을 수립했기에 한국을 제치고 터키 수주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김정환, 2013). 현재 한국은 기술력에서는 우수성을 인정

받고 있지만, 기술뿐 아니라 가격 우대, 파격적인 운영 조건, 수출국 경제 

9 아톰스토리, “원자력에너지 분야에서의 러시아 도약: 세계 원전 제패를 노리는 로사톰”, 

http://atomstory.or.kr/p/5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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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지원 등 다른 혜택이 패키지로 따라붙지 못하면 러시아, 중국, 프랑

스, 미국, 일본, 캐나다 등에 비해 수출 경쟁력에서 밀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원전 수출을 외교 전략으로 본격화하려면 전담 기관 설립, 민관 협

력 체제 구축, 시장 동향의 수집, 수출 대상국별 맞춤형 전략의 마련이라

는 다양한 차원의 정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원자력 외교에서 주력하고 있는 둘째 사안은 원자력 안전 협력

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국가들의 협력 기구(설립??)다. 2014년 9월 기존

의 ‘한·중·일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 회의(Top Regulators’ Meeting: TRM)’

를 확장해 ‘동북아 5개국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 확대회의(TRM+)’를 출범

시킨 사례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틀 안에서 에너지를 매개로 국제 협

력을 촉진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한국정부는 궁극적으로 

TRM+를 통해 ‘동북아원자력안전협의체’를 설립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으

며, 세계 원전 붐의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동북아에서 무엇보다 우선적

으로 이뤄야 할 에너지 협력 사안이 원자력 안전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한·중·일 어느 나라도 이의를 갖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의 안전 

및 평화적 사용, 핵비확산, 안전 조치 등을 둘러싼 국제 협력체가 동북아

에서 구축된다면 지역 협력 면에서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을 뿐 아니라, 향

후 원전 도입 지역에 전할 수 있는 안전 노하우도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정부는 2015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TRM+에서 동북아원

자력안전협의체를 설립하기 위한 추진 원칙과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동

북아 원자력 안전 논의에서 이니셔티브를 쥐고자 노력했다. 한국이 제안

한 내용을 보면,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하되 미국, 러시아, 몽골 등 역

내 관련국들이 참여하는 개방형 체제이자 정부뿐 아니라 다양한 민간 부

문이 참여하는 다층적 체제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원자력 비상사태에 공

동 대응하기 위한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원자력 안전 규제 및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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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화에 대한 조화된 접근 방식을 지향하며, 향후 세계 원자력 안전에 

대한 동북아 리더십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부적인 협력 분

야로는 원자력 안전 규제, 비상 대비·대응, 원자력 안전 R&D, 원전 운영

시간 협력 등 4개를 제시했다. 각국의 자체적인 안전 확보 노력과 이에 대

한 공유를 넘어 국가들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외교적 아이템

을 발굴하는 것이 추후의 협력체 발전을 위한 관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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